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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공장설립 규제법제에 관한 입법평가는 공장설립과정에 관련되어 있

는 법령이 복잡하여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문제에서 출발한

다. 공장설립과정에 관련되어 있는 대표적인 법률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환

경정책기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이다. 일반적으로 입법평가는 

단계에 따라 사전적 병행적 사후적 입법평가로 나누는데, 공장설립 

규제법제에 대한 입법평가는 사후적 입법평가이다. 사후적 입법평가

는 법이 의도하는 목표에 도달했는지, 규범의 수범자들이 가중된 부

담을 수인하고 용인했는지, 규범의 수범자들이 규정을 충분히 준수했

는지 심사하는 것이다. 

본 보고서는 사후적 입법평가의 관점에서 공장설립에 관련된 규제

법제에 대하여 규범론적 분석, 법사회학적 분석을 통하여 현재에 적

합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즉 공장설립에 있어 규범으로 작동하

고 있는 각종 관련 규제가 현시점에서 목적을 유지하고 있는지, 수범

자들이 규제에 어느 정도 순응하는지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규제

법제의 정당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현행 규정의 효과를 확인함으로써 

현행 규제법제의 계속성 유지 또는 개선을 위한 근거를 명확히 하여 

소위 입법자의 법률개선의무가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충

분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먼저 규범론적 분석의 일환으로 규범의 연혁에 대한 조사와 규범간

의 체계정당성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였다. 다음으로 법사회학적 조사

방법론의 일환으로 전문가 의견조사와 수범자 실태조사를 실시하였

다. 다만 법경제학적 분석방법론인 비용 편익분석 및 비용 효과분

석은 연구의 시간적 인력적 제약으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추후 관련 



법제에 대한 정비를 위해서는 법경제학적 분석론까지 포함하여 논의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방법론으로 공장설립 규제법제에 대한 사후

적 입법평가를 실시하여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 하나는 

현재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는 공장설립 관련 법제의 규범 형식을 그

대로 유지하면서 각각의 규제법제에 대한 개선안을 제안하는 형태이

다. 다른 하나는 공장설립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아우르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입법평가를 통한 대안제시가 좋은 법률

을 만드는데 일조하는 작은 시도로서 의미를 가지기를 희망한다. 



Abstract

The evaluation of legislation on the regulations for the factory estab-

lishment derives from the recognition that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n the factory establishment procedure are so complicated that people go 

through inconveniences. The typical Acts related to the procedure of the 

factory establishment are INDUSTRIAL CLUSTER DEVELOPMENT AND 

FACTORY ESTABLISHMENT ACT,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SEOUL METROPOLITAN AREA READJUSTMENT PLANNING ACT, 

and so on. Generally, the evaluation of legislation is divided into prospec-

tive, concurrent, and retrospective evaluation in terms of the stage of the 

factory establishment, and the evaluation of legislation on the regulations for 

the factory establishment, according to this view, is a retrospective eva-

luation. A retrospective evaluation is to judge whether the objects of Act 

intended are accomplished, whether the consumers of Act admit and 

tolerate raised burden, and whether the consumers of Act observe the 

regulations enough.

This report, in terms of retrospective evaluation, intends to present a 

suitable alternatives for the present with the normative analysis, the analysis 

of sociology of law, on the regulations for the factory establishment. That 

is, this report intends to verify the justification of the regulations with 

the investigation of some issue: whether the regulations as a norm for 

the factory establishment keep their objects at the present, how the 

consumers adapt themselves to the regulations, and so forth. Verifying the 

effect of the present regulations, and then clarifying the grounds for going 



on with the present regulatory legislation or for improvement in the 

present regulations, we intends to present enough backgrounds so that 

they may assist what is called a legislator to truly discharge the duty of 

improvement in law. 

Above all, as a normative analysis, we researched into the norm's history 

and systemic validity among norms. Next, as a searching methodology of 

sociology of law, we also performed the survey of experts' views and the 

research on consumers.

The object of the report as a studying methodology presents two alter-

natives with performing the retrospective evaluation on the regulations for 

the factory establishment. The one is to keep the form of present regulations 

on the factory establishment scattered wide in some law and to move the 

respective reforms of regulations. The other is to enact Special Act putting 

together a chain of factory establishment. We hope suggesting these al-

ternatives as a little try-out will be something to enacting good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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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배경

공장에 관한 규율을 담당하는 가장 대표적인 법률인 ‘산업집적활성

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제2조 제1호에서 공장을 “건축물 또

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공장의 설립과 관련하여서는 입지, 환경 

및 재해, 건축 등의 측면에서 지원과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일컫는 공장의 설립과 관련된 법

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

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환

경정책기본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시행령,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중소기

업기본법’,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등 약 90여종에 달하며, 여기에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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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공장이 설립되는 부지가 속해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고시까지 

관계 법령의 종류가 많다. 

특히 공장의 설립과 관련하여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규제는 공장을 

설립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토지이용에 관련된 규제 및 환

경 관련 규제라고 할 수 있다. 공장설립은 공장의 입지유형에 따라 

계획입지와 개별입지에서의 공장설립으로 나눌 수 있다. 공장의 설립

과 관련하여 토지에 관한 규제를 더 많이 적용받는 것은 개별입지에 

공장을 설립하고 하는 경우이다. 2007년 현재 전국의 공장 규모는 대

기업, 중기업, 소기업으로 분류하여 볼 때, 대기업의 경우 개별입지가 

621개, 계획입지가 651개이며, 중기업의 경우 개별입지가 3,861개, 계

획입지가 3,639개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아니하지만, 소기업의 경우 개

별입지가 83,861개, 계획입지가 32,065개로 약 두 배 이상 차이를 보

이고 있다. 상시고용인원 50인 미만의 소기업의 경우 공장의 입지에 

있어서 계획입지보다는 개별입지를 선호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공장설립 관련 규제는 앞서 살펴보았듯이 관계 법령이 많을 뿐만 아

니라 관계 부처 또한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가족부 등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다수

의 부처이며, 입지선정 및 부지확보 단계와 공장설립/창업승인의 단계

에서만도 약 30여 가지의 규제에 적용을 받고 있어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수범자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의 공장설립지원 업무를 통하여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공장설립 업무를 대행하는 등 지원하고 있으나 2005년을 

기준으로, 전체 등록신청건수 대비 약 5% 정도만 처리되고 있는 실정

이다. 소규모의 기업이 선호하는 개별입지에서의 공장설립은 복잡한 

법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관련 법제 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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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대상

공장설립은 부지의 선정부터 건축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포함

하는 용어이다. 공장설립 관련 규제 법제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그 종

류도 다양하며 형태 또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은 물론이고 고시

훈령 지침 등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그 집행과 

관련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맡겨져 있는 등 실로 복잡하여 본 연

구에서 이 모든 것을 다루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제시하고 있는 규제맵1)을 기준으로 하

여 공장설립(개별입지) 규제법제 중에서 먼저 공장설립 단계에 있어서 

제1단계-제3단계에 해당하는 부지선정에 관련된 규제 법제를 중심으

로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도록 한다. 이러한 범위의 한정에도 불구하

고 여전히 짧은 기간에 모든 것을 다룰 수 없기에 공장설립 관련 규

제맵의 제1단계-제3단계에 해당하는 규제 법제 중에서도 전문가 자문 

및 워크숍을 통한 사전조사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한 규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규제 법제가 처음 작동된 시점과 현 시점에서 규제의 목적을 

동 가치로 인정하기 어려워 평가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

기되어온 몇 가지를 선택적으로 평가 대상으로 정하였음을 밝혀둔다. 

우선 평가대상으로 포함된 대표적인 규제를 간단히 살펴보면 국

토계획법상의 용도지구, 농지 산지 전용,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의 연접규제, 문화재 발굴 관련 규제, 사전환경성 검토 

등 환경관련 규제, 수도권 공장총량제, 인허가 의제제도 등이

다. 개별규제에 대한 검토는 위에서 한정한 부분을 중심으로 이루어

1) 규제맵은 규제의 내용, 절차 등을 국민이나 기업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규제의 
체계, 규제의 절차, 상호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며, 국무조정실에서는 국민들
의 관심이 높고 규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공동주택건설과 공장설립(개별입지) 규
제 등에 대한 규제맵을 시범 작성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자세한 
것은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rrc.go.kr/ (2008년 7월 10일 검색)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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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겠으나 법령간의 체계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장설립

에 관련된 법령 전반에 대하여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 연구방법론

공장설립 규제법제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여는 현행 규정을 가지고 목표에 도달하였는가, 어떠한 부작용

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부작용은 중요한 것인가, 부담가중과 부담경

감이 어느 정도까지 발생했는가, 규정이 실용적이고 준수 가능한 

것으로 입증되었는가, 개정의 필요성 또는 폐지의 필요성이 존재하

는가 등의 문제제기에서 출발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기초하여 

사후 입법평가는 현행 규정의 성과를 제시해 주고, 현행 규정을 개선

하기 위한 접근법을 분명하게 해주며, 경우에 따라서는 법 규정의 개

정, 새로운 표현방식 또는 폐지의 근거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사후적 입법평가는 의도된 법률의 효과와 결과를 실제

적인 조사 자료에 따른 개별적 심사기준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

진다. 특히, 법률의 목적적 당위와 현실적 결과에 대한 비교, 제정 이

전과 이후의 규범효과에 대한 비교, 법률의 효력발생 후에 시간흐름

의 형식에서 실시하는 사전-사후(Ex-Post)분석, 개별 제도와 규정에 대

한 실질적인 사례연구 등의 비교방식을 근거로 평가를 위한 심사기준

을 마련하여 판단한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입법자에게 “요청되고 있는 신뢰 가능한 예측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본질적인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고, 나아가 

그것이 자신의 입법적 평가활동을 위해 충분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에 대해 세심하게 판단할 것이 요청된다”2)고 판시하여 입법자에게서 입

법에 대한 사후적 개선의무를 도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입법자가 사후

2) 박영도, “효과지향적 입법관리”, 법제(통권 제579호) , 86면에서 BVerfGE 88, 203, 
S.263,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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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개선의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론을 선택할 수 있다. 

공장설립 규제법제에 대한 입법평가는 먼저 여러 관계 부처에 흩어

져 있는 공장설립 관련 법제의 체계적합성을 확인하는 작업을 통하여 

규제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에서 부터 시작한다. 관련 법제의 체계적

합성을 확인하는 작업을 통하여 불필요하거나 부적합한 규제 법제의 

정비가 가능하다. 규범론적 분석은 입법평가의 기본이 되는 방법론으

로서 그 입법목적이 과거와 현재에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잘 지켜

지고 있는지 그 규범의 목적이 유지되고 있는지 등등을 분석하여 보

는 것이다. 공장설립이 하나의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

니라 다종 다양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이기 때

문에 공장설립 과정에 연관되어 있는 다종 다양한 법령간의 체계성

에 대한 검토 또한 규범론적 분석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다음으로 공장설립에 관련된 규제가 실제로 적용되는 현장에서의 조

사를 실시하여 이를 분석하여 봄으로써 규제를 적용받는 대상자와 규

제 주체 사이의 인식의 차이를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그 인식의 차이

를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조사는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먼저 수범자들이 이러한 규제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고 받아들이고 있

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동시에 행정관료 등 규제주체들

이 관련 규제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시각 내지 규제필요성(목적) 등에 

대한 조사도 병행되었다. 공장설립이라는 일련의 과정에 놓여있는 많은 

법령 중에서 현시점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먼저 전문가 의견조사 방법을 선택하여 실시하였다. 공장설립 관련 규

제법제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여 짧은 기간 동안 전체를 스크린하는 

것도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전문가의견조사를 통해 제시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연구 범위를 한정하였다. 

수범자 대상 조사 및 관련 전문가 면접 조사는 현재의 규제법제가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의 기준으로 작동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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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선택되어진 공통분모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비용 편익 또는 비용 효과 분석은 보다 나은 

대안의 선택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먼저 수범자 대상 조사 및 관련 

전문가 면접 조사는 현재의 규제법제가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지에 대한 판단의 기준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 대안 제시

공장설립에 관한 연구 검토, 규범론적 평가, 전문가 의견조사 및 수

범자 실태조사를 통하여 공장설립 규제법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자 한다. 보고서의 제3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사결과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수범자들의 경우에도 무조건적인 규제 

철폐를 요청하고 있지 아니하며 규제의 합리화 현실화에 대한 기대

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장설립 관련 규제법제 개개의 규정들 

중에 일부에 대하여는 이미 각 부처에서 관련 개선안을 내어 놓고 있

다. 다만 이와 같은 개선안들에서도 규제법제 개선안이 도출된 근거

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 문제이다. 향후 

법률의 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시행령, 시행규칙 및 훈령 고시 지침 

등의 행정법규와 같은 행정입법의 경우에도 국민의 권리에 대한 제한

을 하고 있는 경우에 그 입법의 영향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근거제시

를 하여야 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공장설립 규제법제에 관하여 개별 

규제법령에 대한 개정의견 제시 및 관련 법률 제정안 제안이라는 두 

가지 대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1. 대안 제시 A : 개별 규제 법령 개정안

개별 규제법령에 대한 합리화 방안 중 일부는 각 부처의 개선안을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향후 이와 같은 법제 개선안에 대하여 경우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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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규제개선안에 대한 객관적 과학적 합리적 근거 제시를 요구하는 

것만으로도 보다 질 높은 규제법제 개선안이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 아래에서는 개별 관련 규제별로 대안을 제시한다. 

(1) 국토계획법상의 토지취득 및 토지이용규제 관련 부분

현재 112개 법령에서 397개의 용도지역 지구를 운용하고 있다. 전

문가조차도 현재의 상태를 바로알기 어려운 실정이 아닐 수 없다. 따

라서 국토계획법제의 토지이용과 관련하여 최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는 것은 현재 국토계획법 및 유관법령에 의하여 지정되어 있는 용

도지역 용도지구의 운용실태를 점검하여 지정실적이 없는 지역과 지

구에 대하여 정비하는 것이다. 

(2)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연접 관련 규정

연접개발에 대한 규정은 그 개발의 시기, 종류, 현지 여건 등을 고

려하지 않은 채 지목만 변경된 경우에도 모두 연접개발의 합계로 인

정하고 있어, 연접개발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전제로 연접개발 규제

가 필요한 지역과 이를 완화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세분화하

는 등 연접개발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

한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도입된 연

접제한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경우에는 연접규제를 배

제하여 공장의 추가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2008년 6월 5일 입법예고된 ‘국토계획법 시행령 시행규칙’

을 살펴보면 개발행위허가제도의 연접합산 적용 관련 내용의 개선안

이 포함되어 있다. 현행 개발행위허가 때에 적용되는 연접합산제도를 

기반시설부담구역, 공장입지유도지구 내에서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연접합산이 배제되는 요건으로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진입로에 

연결되는 도로를 현행 주간선도로 및 도로법상 도로에 추가해 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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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m 이상의 농어촌 도로도 포함하도록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

만 이와 관련하여 이러한 개선안이 향후에 개발행위허가에 관련하여 

미칠 내용에 대하여는 분석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서 공장설립 관

련 규제에 있어서 최대의 논란점인 연접의 제한을 객관적 합리적으

로 개선하는 안인지에 대한 평가는 어렵다. 

현재 연접관련 개정방안의 하나로 산지관련 500m 제한을 250m로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농림수산식품부령의 개정3)으로 도입되었으나 

공장설립 관련 규제의 대부분이 그러하듯이 이와 같이 결정하게 된 

근거는 찾기 어려웠다. 입법 대안의 제시가 어려운 이유로 정확한 기

준이 없는 규제 법령이 산재하여 있다는 것도 평가의 어려움을 가중

하고 있다. 추후 입법자(행정입법 포함)는 합리적인 기준을 찾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폭 20m 이상의 도로 하천 공원 등 지형지물에서 기 개설된 지형

지물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 등이 확정되어 시행될 지형

지물까지 포함하여 주는 것도 개선방안의 하나로 제언될 수 있다. 

연접제한의 취지 내지 목적이 동일 목적사업을 편법으로 개발행위

허가가 상한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사업을 시행

하여 무분별한 난개발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다는 것을 고려

하여 동일 목적이 아닌 경우에 연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동일

목적이라 하더라도 동일사업이 아닌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것도 하나

의 방안이 될 것이다. 

3)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을 있는 “영 별표 4 제7호사목에서 “농림수산식
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지역(이하 “허가예정
지”라 한다)의 경계와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지역의 경계가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
에 있는 경우 허가예정지의 면적과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지역의 면적을 합산한 면

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말한다”에서 500미터를 250미터로 개정하는 개정안
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기준을 완화하는 것에 대하여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자세한 것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7호(2008.7.16),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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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지법 및 산지법의 농지 산지 전용 규정

1) 농지전용 관련

공장관련 법령인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서는 공장

부지안의 건물의 규모에 대하여 기준공장면적율 이상(대게 부지면적

의 3%에서 20% 사이임)만 지으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농

지법에서 농지전용허가 기준을 보면 농지전용하는 토지에 대비하여 

적정한 규모의 건물을 건립토록 요구하고 있으며, 적정한 규모의 건

물이란 건축법에서 규정한 건폐율 정도의 건물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

으로 산집법 규정과 농지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면이 있는 바 산업집

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기준 공장면적율 이상만 

건물을 지을 경우 농지전용이 가능토록 통일할 필요성이 있다.

2) 산지전용 허가 관련 규정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산지전용허가 면적제한을 

완화하는 등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산지전용허가 신청 등의 경

우 산림조사서 제출 면제, 산지전용허가 면적제한 완화를 도입하

였다.4) 이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660 미만의 소규모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함에 있어서 산림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

는 안이며, 지금까지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지역의 경계와 종전

의 산지전용허가지역의 경계가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에 

두 지역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3만 이하가 되도록 하였으나, 앞

으로는 두 지역의 경계가 직선거리 250미터 이내인 경우에 면적제한

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산지전용허가 면적제한을 완화하고자 하는 안

4)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농림수산식품부령 제27호), 2007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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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와 관련하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인 농림수산식

품부령 제27호를 살펴보면 관련 규제심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규제의 신설 강화가 아닌 완화의 

경우에도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경우 규제

를 담고 있는 법제가 결정되는 근거에 대한 제시가 없었기 때문에 더

욱 그러하다. 

3) 산지전용 관련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농림지역에서는 공장의 신설, 증설이 불가능하

고 농지법상 허용된 농산물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고, 사업 확장

으로 인한 기존 공장의 증 개축도 불가능하므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산지전용과 관련해서는 산지전

용 후 절개면이 15미터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지형상 불합리하므로 그 높이를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확대하는 방안

도 생각해 볼 수 있다. 

4) 산지전용허가 기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관련 별표4 산지전용허가 기준의 

적용범위의 사업별, 규모별, 세부기준 제7호 공장에서 1만 미만으로

는 산지를 적용할 수 없다. 단 1, 2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

되어 있다. 위 사항에 의하면 산지를 공장용지로 전용함에 있어 관리

지역(준보전산지)에서는 1만 미만도 (비공해업종중) 가능하나 산지 

중 농림지역,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1만 미만 가능 여부 규정이 없

다. 이에 따른 개선방안으로 지목이 임야인 산지의 경우 관리지역(준

보전산지)과 농림지역(보전산지, 임엄용산지)에서 1만 미만의 공장

도 가능토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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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경 관련 규정

1)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에 전반적으로 소요기간이 과다하다는 지

적이 많아 이의 작성내용을 간소화하고 협의기간을 축소할 것을 제안

한다. 즉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시 협의된 내용이 

영향평가 단계에서 변경이 없거나 환경 재해 차원에서 유리한 방향으

로 개선된 경우는 해당 항목에 대한 협의를 생략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2)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관련 제도

관리지역내에서 10,000 미만의 공장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으나, 

면적에 관계없이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하고 검토서 작성비용이 

최소 1000만원 이상으로 사업주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여건상 500 미만의 소규모 공장설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에서 같은 규모라도 창업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

토협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나, 공장설립 시에는 기본매뉴얼이 있긴 하

지만 민원인의 능력으로 작성할 수 없으므로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작

성, 제출하게 되므로 시간과 비용을 훨씬 더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재해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는 소규모(500 미만) 공장설립 시에는 사

전재해영향성검토를 면제하여 주는 방안의 도입을 제안한다.

또한 사전환경성검토에 따른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만들기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되며, 업종을 명시하여, 소음, 진동, 폐

수 등 환경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는 업종에 대하여는 사전환경성검토

를 면제하여 주는 등 업종의 세분류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3) 도시관리계획수립시 환경성 검토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통합

공장설립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 환경관련법에서 공해물질 및 배

출시설을 기준으로 규제를 하면서도 국토계획법에서는 공해유발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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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개)을 지정하여 계획관리지역내 소규모 공장설립자체를 금지시키고 

있어 중복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

환경관련 규제에 대하여는 오염이나 대기가스 배출기준으로 제한을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환경에서 입지까지 규제하고 있어 국

토계획법에 따른 입지규제와 환경관련 규제가 동시에 입지를 규제하

고 있어 중복규제의 문제가 있으므로 환경은 환경관련 규제만 제한하

고 국토계획법에서는 입지만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계획법제에 의한 환경성검토를 환경정책기본법

령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로 대체하거나 현행 규정대로 국토계획법제

에 의한 환경성검토를 실시하는 경우 환경정책기본법령에 의한 사전

환경성검토를 대체하는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국토해양부는 현행 계획관리지역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79개 

업종 중에서 대기 수질오염의 우려가 적은 플라스틱원료 생산업이나 

치약 비누 제조업, 원모피가공처리업, 펄프 제조업 등 23개 업종에 

대한 공장설립이 가능하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2008

년 6월 5일자로 입법예고하였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입법예고안에 첨부되어 있는 규제영향분석서에는 환경 관련 부분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23개 업종에 대한 허용기준을 확

인 할 수 없다. 향후에는 환경관련 입지규제의 목적이 현재에 적합한

지에 대한 평가 및 규제의 영향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4) 상수원보호구역

현재 상수원보호구역 10km(지방상수원) 20km(광역상수원), 취수장 

15km 이내에는 모든 공장입지를 금지5)하고 있다. 이에 폐수를 배출하

지 않는 공장의 입지규제 이격거리 조정하여 규제를 완화한다. 즉 발

생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장에 유입 처리하고, 오염사고 대비 저류지

5)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 5호~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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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설치하는 경우 입지규제 거리를 취수장으로부터 7km 이내로 조정

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상수원보호구역 해당 지역(하천은 최대 

7km)에는 입지규제가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조치는 2008년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5) 배출시설 업종 규모에 대한 규제의 통일

업종과 배출시설 및 규모에 대하여 각 법규가 따로 규정하고 있다. 

즉 산집법 시행령 별표 1.과 공장입지기준고시 산업입지법 통합지침

(공해공장),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에 의한 용도지역 규제 등에서 각

각 별도로 규제하고 있다. 법규마다 용어의 정의에도 차이가 있어 통

일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5) 문화재관련 규정 : 문화재 지표조사 관련 비용 부담 및 제도 개선

모든 분야가 그러하듯이 규제법제에서도 입법자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수범자 사이의 이익이 일치되어야 좋은 법률이라고 할 수 있

는 이른바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가지는 것이므로 문화재보호라는 공

익적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사인에 대한 과중한 부담을 축소하는 방안

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문화재 지표조사 및 발굴의 비용

을 국가와 공동부담하거나 국가에 의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법제가 

정비되어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문화재 분포현황에 대한 실측조

사를 통하여 이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사업시행자에게 예측가능성

을 확보해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03년 이후 개발행위 증가에 따른 문화재조사 수요대비 문화재조

사실시는 수요의 60% 정도로 수급이 불균형한 상태이다. 또한 문화재 

지표(발굴)조사의 인 허가 신청 시 시 군 구 경유 등 행정처리 기

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실정이며, 지표조사 실시시기가 “사업계획 수립

시”로 규정되는 등 문화재조사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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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민간인 시행자로 발굴비용을 의무하고 있는 현해 법령에 의하

여 공사 지연 및 공사비 상승을 우려한 민간시행자의 성실한 문화재

보호 노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예산의 확보를 통하

여 문화재조사관련 비용의 정부 부담률을 높여가도록 하며, 지표조사

가 필요한 지역이 있을 경우 필요성을 입증한 후 기간을 단축하여 완

료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지표조사기관의 객관적 조사기준 

마련 및 지표조사보고서 제출 통보기간의 명시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향후 문화재 관련 규정의 개선은 최근 문화재청이 내놓

은 개선방안에 따라 발굴조사기관 시설 및 인력기준 등 설립요건 

완화, 문화재조사 인 허가 처리기간 개선을 위하여 문화재조사 인

허가 신청시 시 군 구 경유 절차 폐지 및 지표조사 실시기간(30 

20일), 검토기간(20 10일) 단축, 문화재조사관련 규정의 구체화를 

위하여 지표조사 실시기간 구체화로 사업추진의 예측성 제고 발굴인

력 및 발굴기간 산정방법 및 기준 마련으로 발굴비용 산정의 객관

화 보존유적 토지의 매입근거 마련 등 규정의 개선이 가능하다. 이 

경우 관련 규제개선안에 대한 근거제시를 요구하는 것만으로도 보다 

질 높은 규제법제 개선안이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다.  

(6) 수도권 공장총량제

수도권에 공장, 학교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과도한 집중을 억제하

기 위하여 그 신설, 증설의 총허용량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신설, 

증설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 동

법 시행령 제21조 내지 제22조, 제24조). 정부에서 공장의 총량을 사

전에 결정하는 것은 기업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한 투자를 저해하

고 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른 신속하고 유연한 공장 건축을 제한할 수 

있다. 반면에 수도권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지역간 균형개발을 도모하

고자 하는 동법의 목적을 생각하여 볼 때, 이와 같은 규정은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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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장총량제 전체를 폐지

하는 것보다는 기존 생산시설의 증설의 경우 공장총량제도의 예외로 

인정하여 관계행정부서의 실사를 통하여 증설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

안한다. 

이와 관련하여 수도권 비대화 방지 및 이를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

이라는 수도권 공장총량제의 규제목적에 적합한 개선방안으로 지식경

제부는 수도권 소재의 기업이 보유 공장을 매각하고 지방으로 이전하

고자 하는 경우 50억 원까지 현금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또한 기업도시특별법상 입지의 최소 면적인 330만 의 기준

을 국토해양부 및 기획재정부 등의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1/3 수

준으로 규모를 줄이는 개선안도 마련 중이라고 한다. 이러한 개선방

안은 중소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동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7) 인허가의제제도 관련 규정 

1) 공장 설립시 의제항목 확대 

산집법 규정에 의하면 공장 설립승인시 38개 항목에 대한 인 허가 

절차를 의제처리한다(산집법 제13조의 2). 그러나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경우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시의 각종 의제처리조항을 35개 

항목에서 65개 항목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타 법령의 제 개정과 공

장설립법령의 연계성이 미흡하고 유사한 산업입지법 등과 비교해볼 

때, 의제처리항목의 확대를 통하여 행정절차 이행에 있어서의 기간 

축소와 비용 절감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경우 의제처리 수준으로 인 허가 의제처리 항목을 확대하되 공장설

립을 위한 것이므로 복합용도개발관련 조항은 제외하는 것으로 한다. 

이에 따라 추가적으로 의제 처리되어야 하는 항목은 산지관리법상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신고, 보안림의 지정해제, 초지법상 토

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국토계획법상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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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에 따른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및 제30조에 따른 하천

공사실시계획의 인가, 도로법 제8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

는 승인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등이다. 

2) 제출서류의 간소화

공장설립을 위해서는 약 90여개 법률 50여개의 인 허가가 관련되

며, 통산 1건의 공장설립에는 7~8건의 인 허가가 관련되어 있다. 관

련 되어 있는 인 허가 의제처리 시에도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고비용

의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의제처리를 가로막는 규제

로 작용하고 있어 구비서류의 간소화가 필요하다. 또한 인 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준비하는 것이 민원인(수범자)의 입장에서는 쉬

운 일이 아닌 관계로 공장설립을 하고자 하는 민원인이 쉽게 관계서

류를 작성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제출서류를 대폭 간소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관련하여 공장설립 건축행위 등 토지이용을 할 때 인허가기준 및 

절차 등을 인터넷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규제안

내 서비스의 대상 시설이 종전 6개에서 120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

러한 조치는 국토해양부가 2008년 6월 27일 공포한 ‘토지이용규제 기

본법 시행규칙’에 담겨있는 내용이다. 국토해양부는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6)을 통하여 2007년 1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아파트 공장 등 6

개 시설에 대한 규제안내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으며, 이번에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주택,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등 

112개 시설을 추가로 작성하여 서비스하며, 기존의 6개 시설은 세분

하여 8개로 확대하여 서비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이 규제

의 목적을 훼손하지 아니하면서 수범자의 편의를 돕는 여러 행정편의 

장치들에 대한 고민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다. 수범자

6) http://luris.mltm.go.kr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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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규제자체에 대한 불편보다는 규제를 확인할 수 없다는데 불

편을 느낀다는 조사결과에 주목하여야 한다.

3) 부서간 협의 시스템 개선

개별입지 공장의 경우 인허가시 총 16개 이상의 규제사항에 의제처

리를 받기 위해서 각각 협의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소요되므로, 공장

의 조속한 운영을 위해 협의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요구

된다. 이를 위하여 가장 손쉬운 방안으로 업무관련 부서간의 협의 시

스템의 구축이 있다.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하여 기업지원과 또는 허

가과 등을 통하여 공장설립 관련 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하고 있는 지

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 인허가의제처리가 활발히 활용된

다는 의견을 주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관련 부서간의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허가에 관련된 담당자를 한 곳에서 근

무토록 하는 것으로도 일정정도의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보

여주는 것이다. 

(8) 기 타 

1) 관주도 대행서비스 확대

사업계획서 작성에 있어 기업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부분이 많아 

직접 작성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현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에

서 시행하고 있는 공장설립 무료 대행 서비스를 보다 확대하여 기업

인의 편의를 도모하여 주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

정법률안”이 8월 입법예고 되었는데 그 중 기업입지지원단의 설치에 

관한 근거규정이 포함되었다. 다음은 기업입지지원단의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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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조의4 (기업입지지원단의 설치 등) 시 도지사는 공장설립과 관련

한 입지선정의 적정여부의 판단과 입지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기업입지

지원단(이하 “입지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공장설립 가능여부를 입지지원단에 의

뢰할 수 있다.
  입지지원단은 적정입지로 판단된 부지에 대하여 제7조의2에 의한 지
원센터에 공장설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을 처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입지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산집법의 규정개정으로 기업입지지원단의 설치가 활성화된다면 수

범자들의 수요에 적합한 공장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하나의 좋은 대

안이 될 것이다. 다만 지원법제가 가지는 한계는 여전히 내포되어 있

는 것이므로 지자체에서의 도입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다. 실제 기업

지원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자체의 경우 동 규정이 없이도 공장설립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전문가 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음을 생각

해본다면 개정안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할 수 있

음을 짐작할 수 있다. 

2) 원스탑서비스의 도입

공장설립 절차가 복잡하여 기업인이 독자적으로 설립절차를 진행하

기는 한계가 있고 이에 따라 공장설립에 많은 기간 및 비용이 소요되

고 있으므로, 관련 절차를 원스톱으로 대행 처리해 주는 등 기업인이 

불편 없이 공장설립 할 수 있도록 체제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 이

를 위하여 현재 행정안전부가 주관하여 관련 업무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어 향후 서비스 도입으로 많은 부분 문제점이 해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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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담당자 대상교육

수범자 조사결과 공장설립시 어려움을 겪은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문의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농지전용 등 타 업무와 달리 

공장설립에 대한 부분은 담당자의 숙련이 절실(공장설립과 관련한 각

종 법규정 및 세재부분, 주변 인허가 상황, 업종에 따른 기계설비, 생

산과정의 숙지 등)하므로, 이에 충분한 교육이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

서 인허가 관계 공무원의 숙련도에 따라 공장설립 기간이 상당히 차

이가 나므로 사전에 충분한 교육과 효과적인 인허가 매뉴얼을 작성하

여 인허가 업무의 효율성을 꾀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공장설립 승인은 업무를 처음 담당하게 되는 경우 담당자는 관련 

법규 및 절차 등 업무 숙지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실무를 

위주로 한 업무관련 매뉴얼과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업무처리

에 있어서 전국적인 통일성을 갖추어 교육을 할 필요성이 크다. 통일

적인 매뉴얼을 통하여 업무처리의 기준을 삼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지역적인 특색을 감안하여 업무처리를 한다면 현실에 적합한 합리적

인 규제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인허가 담당자의 전문 지식이 부족하여 상담이 정확히 이뤄지지 않

는다면 공장등록 절차를 아무리 간소화 하고 제출서류를 단순히 하더

라도 민원인에게는 여전히 어려울 것이다. 인허가 담당자를 전문가로 

양성하려면 관련된 적합한 교육과, 교육받은 인원의 일정기간 근무를 

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One-Stop서비스를 도입하더라도 공장등록 담

당자의 전문성이 없다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 의견

조사에서 실제로 민원인이 가장 힘들어 하는 시기로 담당자가 막 바

뀌어 정확한 업무지식이 없을 때라고 지적한 의견들이 있었음을 고려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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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안 제시 B : 공장관련 규제법(특별법) 제정 안

현재 개별입지에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산집법상의 공장설립 승

인제도에 근거한 설립 승인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사업계획 승인

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이원화된 제도로 인해 각종 금융, 세제지원, 

부담금 감면 등이 차별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개별입지 지정을 위해 

국토이용계획변경과 관련한 협의 절차 등 지정절차가 복잡하므로 효

율적일 지정과 관리를 위한 협의절차 단순화가 필요하다. 

전문가 의견조사 및 일반인 설문조사의 결과, 공장설립을 간소화하

는 단일한 법령에 대한 요청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반

영하여 가칭 “공장설립 인 허가 절차규제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안)”

을 제정하는 안과 개별입지 및 계획입지를 통할하여 산업입지 전반에 

대하여 규율하는 법을 제정하는 두 가지 안을 제언한다. 

(1) 가칭 “공장설립 인 허가 절차규제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정안 

전문가 의견조사 및 일반인 설문조사의 결과, 공장설립을 간소화하

는 단일한 법령에 대한 요청이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2008년 6

월 5일 법률 제9106호로 제정된 “산업단지 인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동법은 “기업의 생산활동

에 필요한 산업단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로 정하고 있는 산업단지 개발절차 간소화를 위한 필요 사

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2008년 9월 6일에 시행예정이다.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가칭 개벌입지의 경우에 있어서 공장설립에 

대하여 적용되는 “공장설립 인 허가 절차규제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안)”을 제정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기존

의 해당 법 또는 관련법과의 모순이나 충돌이 발생하지 아니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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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세   부   사   항

1
법의 목적, 정의, 적용
범위, 타법과의 관계 등

개별입지에 공장설립시 적용됨

체계성 검토를 통하여 타법과의 관계를 규정할 것 

2 공장설립지원센터 설치 등
시 도에 설치하며 공장설립인허가 전반에 대

한 지원을 함

그 체계적합성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개별공장의 설립승인이나 건축허가 절차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현재 산집법에서는 개별공장 설립시 500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설립 승인이 필요하고 이후 건축법에 따라 건

축허가를 득한 후 공장건축이 완료되면 공장설립 완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공장설립 승인시 건축허가를 동시에 심사하여 하

나의 절차로 통합하고, 공장 설립 완료 신고시 중대한 변경사항이 존

재하면 공장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공장설립 승인대

상은 물품이나 콘텐츠의 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장치를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느냐의 여부에 관한 것으로 단순한 건축물의 허가와

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이 향후 관련 규정의 개선에서는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공장설립과 관련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 중에서 가장 현

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원스탑서비스의 도입

이다. 관련하여 특별법을 제정한다면 그 내용에 인허가를 한 번에 처리

할 수 있도록 하여주는 원스탑서비스의 도입을 고려하여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칭 “공장설립 인 허가 절차규제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 등이 포함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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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세   부   사   항

3

공장설립계획심의위원

회의 설치 

-공장설립에 있어 심
의를 one-stop으로 처
리하는 위원회-

공장설립승인에 관한 사항을 담당함

관계 행정기관과의 이견조정에 관한 사항

그밖에 공장설립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항

4 공장설립계획서 작성
공장설립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인허가의제

처리사항 등 공장설립 관련 서류를 일원화 함

5 인허가 원스탑서비스제도 
공장설립 인허가를 one-stop으로 처리하는 제도
를 도입함

(2) 산업입지 전체를 통할하는 법률 제정안

산업입지와 관련하여서는 공장입지의 두 가지 형태인 개별입지와 

계획입지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및 ‘산업입지법’의 두 가지 법에서 

제도와 규제에 대한 역할을 분담하고 있어 일목요연한 제도파악이 불

가능하다. 이에 따라 소관부처도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로 이원화

되어 있어 규제와 지원이 집중되지 못하여 규제의 실효성과 지원의 

효율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소관사항에 대한 체계정

당성 확보의 측면에서 공장설립의 일련의 과정을 담아내는 특별법의 

제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산업입지 전체를 통할하는 법률을 제정할 경우 현재의 

관련 법령은 물론이고 각종 고시 훈령 등의 행정법규에 대한 정밀 

조사 및 관계 부처의 협의를 통하여 규범이 체계적합성을 갖출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입법평가 요약서

xxiii

나아가서 관련 결정의 큰 틀은 법률에서 정하더라도 현실에 적합한 

규범이 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여 주는 규정을 법률의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3. 대안 비교  

(1) 대안의 공통적 전제

공장설립 규제법제에 대하여 규범론적 분석 및 법사회학적 방법론

을 통하여 평가하여 본 결과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령뿐만 아

니라 고시, 지침, 훈령 등에 흩어져 있는 공장설립 관련 규제법제 전

반에 대하여 규제 근거를 법령 수준에서 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또한 토지에 관련된 규제가 계획법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

아 계획을 구체화하는 행정청의 재량이 중앙에 집중되는 현상으로 나

타나고 있다. 

공장설립 규제법제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중앙

부처의 경우 관련 법령이 충분하다고 답변한 반면에 지방의 실무진들

은 관련 법령이 부족하다고 답변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자체 

소속 전문가들 응답의 대부분은 많은 부처에 산재되어있고 상충되는 

경우가 있는 지침 고시 훈령 등을 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통합된 

법령의 정비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었다. 반면, 중앙정부 소속 전문가

들은 기본적인 규제 근거를 법령에 두는 것으로 족하다는 의견이 가

장 많았고, 현재 위임근거가 불확실한 규정을 법령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그 뒤를 따르고 있었다. 

이와 같은 응답을 볼 때, 지자체 현장에서 민원인들을 접하면서 관

련 법령으로 처리하는데 고충을 겪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따

라서 관련 법령에 대한 총체적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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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ngth(강점) Weakness(약점)

현행 제도하에서 바로 개정 및 시

행가능하여 법제정비가 용이함

관계 부처간의 이견 조정이 용이함

법령체계의 복잡성이 지속됨

법제간의 통일성이 부족함

Opportunity(기회) Threat(위협)

관련 규제법제 별로 정비방안이 제

시되고 있음

절차간소화의 요구가 제시되고 있음

공장설립 여건의 변화로 법제 정비 

및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

될 수 있음

Strength(강점) Weakness(약점)

개별입지의 공장설립 인허가 절차

의 간소화 

지방현실에 적합한 공장입지 허가

가능

실질적 상위법령들로 인한 사문화 

가능성-예를 들어 국토계획법, 환경
법과의 관계 등

원스탑서비스 도입과 관련한 시스

템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법령에 근거를 두되 인허가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로 그 재

량을 이관하여 주는 것이 현실적합성을 확보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지자체의 조례를 통하여 공장설립 관련 법

제의 구체적 적용을 규정하는 것이 정책결정과 집행의 일관성 효율

성 확보의 측면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입법 대안의 제시가 어려운 이유로 정확한 기준이 없는 규제 법령

이 산재하여 있다는 것도 평가의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다. 추후 입법

자(행정입법 포함)는 합리적인 기준을 찾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경

주하여야 할 것이다. 

(2) 대안별 SWOT 분석

1) 개별 관련 규제법제 정비안

2) 인허가특례법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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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portunity(기회) Threat(위협)

법률 제정시 체계성 정비 가능

유사한 형태의 법률에 대한 특례법 

제정사례 있음

관련 절차 간소화 요구가 높음

부서간 협의도출에의 어려움

체계성정비를 위하여 장시간의 논

의가 필요함

Strength(강점) Weakness(약점)

공장입지 전반에 대한 통일적 법적
용 가능
지방현실에 적합한 공장입지 허가
가능
국토계획법, 환경법 등의 공장설립 
관련 규정 전체 정비 가능
집행의 통일성 확보 

관련 법령의 방대함으로 인한 어려움

관련 부서간 이견이 클 것으로 예

상됨

Opportunity(기회) Threat(위협)

법률 제정시 체계성 정비 가능

관련 법령에 대한 통일적 정비 필

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법령체계성 정비를 위하여 장시간

이 소요됨

토지이용과 관련한 각종 계획법제

의 개정가능성이 상시 존재함

3) 산업입지 통합법 제정안

. 연구의 한계 및 시사점

1. 연구의 한계

(1) 시간적 한계

약 6개월간의 연구기간으로 공장설립 관련 규제법제에 대하여 점검

을 하는 것은 시간상의 제약이 있었다. 또한 공장설립과정에 연관되

어 있는 규제법제의 종류가 다양하고 방대한 양이라는 점에서의 한계

이다. 이러한 한계는 다양한 연구방법론을 선택하지 못하게 되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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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움으로 연결되기도 하였다. 중요한 현안이며 규제개혁논의가 있을 

때마다 공장설립 관련 규제개선의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한다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련 법제의 개선이 필요하

다고 할 것이다. 

(2) 인력적 재정적 한계-비용 편익, 비용 효과 분석 등의 제약

공장설립 규제법제에 대한 입법평가에서 중요한 평가방법으로 고려

되어야 하는 것이 규제에 대한 비용 효과 또는 비용 편익의 분석방

법이다. 이러한 방법론적 고려가 연구원의 인력구성적 한계에 의하여 

불가능하였다. 거의 대부분이 법학 전공자로 구성되어 있는 연구원에

서 비용 편익, 비용 효과 분석과 같은 행정학 또는 법경제학적 분

석을 실시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에 연구보고서와 관련하여 

기 실시되어 있는 비용 편익, 비용 효과 분석 연구를 참고하고자 

하였으나 항목이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찾기 어려웠다. 따라서 연구

보고서에서 이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3) 입법외부기관으로서의 한계

동 연구보고서를 위하여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는데 그 기간이 

약 2개월이 소요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촉하였던 약 100명의 전

문가 중에서 24명의 답변을 얻는데 그쳤다. 이는 연구원이 입법에 직

접적인 기관이 아니라는 점에서 가지는 한계와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전문가 의견 조사 실시에 있어서 공장설립 규제 법제의 경우 전수

조사가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다. 다종다양한 법령이 연관되어 있는 

공장설립 규제법제에 대하여 그 전반적인 손질을 위해서 관련 법제의 

문제점을 현장에서 수범자와 호흡하면서 느끼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장설립인허가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전수의견조사를 실시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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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관련 법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

이며, 보다 현실적합성을 갖는 개선방안의 마련이 가능하다. 

규제법제에 대한 개정을 준비하는 정부부처에서 이와 같은 전수조사

를 행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법제개선을 위한 조사라고 

하면 담당공무원의 협조를 얻는 것은 더욱 쉬울 것이다. 이러한 조사

가 스위스 등의 경우에서처럼 의회의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라면 그 결과확보에 대한 기대는 더욱 커질 수 있다. 그와 같은 요청

은 정부에 법률안 제안권을 주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 입법부가 입

법자의 법률개선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수범자 실태조사에 있어서도 연구주체가 입법자가 아니고 또한 입

법기관의 의뢰를 받아 진행하는 작업이 아닌 관계로 가지는 한계가 

있다. 공장설립 규제법제가 특히 토지의 이용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

문에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수범자를 대상으로 직접 확인하는데 한계

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구체적인 개선안이 지가상승으로 연

결될 수 있어 특정 지역 또는 특정 집단을 위한 연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범자 실태조사가 포괄적인 질문들로 구성되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2. 시사점

입법은 대개 법률가들에 의하여 이루어지지만 입법평가는 법률가들

로만은 분명한 한계를 가진다. 입법평가의 계획 및 구체적인 실현은 

사회과학 및 자연과학적 지식을 필요로 함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러

한 지식의 경우에는 정부 내의 관련 부처 내지 대학 연구기관 전문

컨설턴트 등이 제공할 수 있다. 

물론 모든 법령에 대한 입법평가가 비용 편익분석 또는 비용 효

과 분석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측정불가능하거나 측정

하기 어려운 편익이나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비용 편익, 비용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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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이 한계를 가진다는 점을 2007년 정부규제영향분석서에 대한 국

회예산정책처의 평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제

법제에 대한 입법평가의 경우 규제 기준의 합리성 객관성 확보가 우

선적 과제가 되므로 이와 같은 방법론의 선택 및 수행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모든 입법에 요구되는 것이겠지만 규제와 관련되어 있는 

규범의 경우 특히나 합리성을 갖지 아니한 경우 이를 수용하는데 있

어 괴리를 가질 수밖에 없다. 입법에 있어서 합리적인 기준 제시라는 

좋은 법률에의 요청 또는 고품질 입법에의 요구가 충족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써 입법평가가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스위스의 경우 해마다 약 40여건의 입법평가가 수행되고 있는데, 그 

중 절반 정도는 의회가 법에 신설한 평가조항에 의해서, 의회의 구체

적인 요청에 의해서, 또는 행정감독위원회 또는 스위스 연방감사원에 

대한 의회의 명령에서 시작된다. 중요 평가 중 2/3는 연방 관청들이 

대개 대학이나 전문 컨설턴트에게 맡겨 수행하고 나머지의 평가는 연

방감사원 및 행정감독위원회가 수행한다.7) 스위스의 이와 같은 사례

에서처럼 의회에서 정부입법안에 대하여 평가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종국적으로는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입법평가서의 제출이 질 높은 입법을 확보하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의회가 입법평가를 명하는 경우에 특정주제에 대하여는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Task Force를 구성하여 실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

다. 공장설립 규제법제와 같이 여러 부처에 관계되어 있는 법령에 대

한 검토에 특히 효과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비용 편익, 비

용 효과 분석 등 연구방법론이 보다 현실에 적합성을 갖는 결과물을 

7) 자세한 것은 한국법제연구원, “유럽입법평가제도에 대한 사례연구”, 2008년 7월, 
국제학술대회 발표문, 113면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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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놓기 위해서도 학제간 연구가 필수적이라고 할 것이다. 

정리하자면 우리 입법 과정에서 입법의 근거가 제시되는 경우가 드

물어 그 합리성 객관성에 대한 논란이 항시 있어왔음을 생각해볼 

때, 규제는 물론이고 규제를 담고 있는 입법 및 입법전반에 대한 품

질 향상을 위하여 객관화, 과학화, 합리화의 요청을 받아들여야 하는 

시점에 와 있으며 입법평가의 제도화를 통하여 입법품질 향상을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색간지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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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장 공장설립 규제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의 개요
공장설립에 관련된 규제법제에 관한 입법평가는 오래전부터 입법평

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이를 실제 활용하고 있는 EU, 독일 등의 국

가에서 일반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입법평가의 모델인 사전적 입법평

가, 병행적 입법평가, 사후적 입법평가 중에서 세 번째 모델에 해당한

다. 현재 공장 설립에 있어 규범으로 작동하고 있는 각종 관련 규제

법제에 대하여 법 규정이 의도하는 목표에 충분히 도달하였는지, 수

범자들이 이를 수인하고 충분히 준수하고 있는지 심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현행 규정의 발생 효과를 입증하여 봄으로써 현행 규범

의 계속성 유지 및 개선을 위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우선 본 연구의 필요성, 대상 및 범위와 입법평가의 방

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 입법평가의 필요성

공장설립과 관련된 규제법제는 매우 광범위한 법령에 분포하면서 

각 법령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포괄적인 입법적 규제를 형성하고 있

다. 이러한 점에서 단순히 하나의 법률에 나타난 설립규제의 분석이

나 평가를 통하여서는 그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입법영역에 해당한

다. 따라서 공장설립 규제법제에 관한 입법평가는 법령체계전반에 나

타난 중복적이고 복잡한 규제법제체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평가

하여 포괄적인 입법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한 영역이라 하겠

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우리나라 공장설립 규제법제에 대한 포괄

적이고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입법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이 이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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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보고서의 의의라 하겠다.

일반적으로 입법평가란 입법 활동에 계획성을 구비하여 법규의 무

절제한 증식을 억제하고 입법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솔함을 제거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입법현상을 평가함으로써 과학적인 입법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입법학의 방법론적 연구영역이다.1) 즉, 입법평가는 

법규범에 대한 평가라는 협의의 개념적 요소에 기초하여 입법과정에 

대한 평가를 포괄하는 평가를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평가와 관

련된 요소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인 평가에 관한 부분을 포괄하고 있

지만, 입법이라는 평가대상의 상이에 따른 목적과 내용에 있어서 그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입법평가를 법률결과의 예측으로 본다면 

구체적인 규범사항에 대하여 법률제정(개정)을 위한 다양한 실태조사

와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률제정(개정)의 방향을 결정하고, 

법률제정(개정)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결정이 되면 입법을 

준비하는 기관이 구체적인 법률안 작성을 하여 법률안을 완성하고 이

를 법률로써 제정 공포하고, 해당 법률이 시행되면 입법준비단계에

서 입법자가 법률제정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였던 입법목적 및 목표

가 실현되었는지를 평가하여 개선이 필요한 경우 해당 법률에 적절한 

작위를 가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해한다. 이를 위하여 입법평가는 

보다 적은 법령, 법률의 높은 효율성과 수용도를 그 목적으로 하고 

이를 위하여 입법준비단계에서부터 입법과정과 법률제정 이후의 전 

과정을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각 단계별 평가를 하는 방법으로 이루

어진다.

즉, 입법평가의 절차적 진행과정은 입법평가를 실행할 기본적인 결

정이 내려진 이후, 심사기준의 선정 및 평가의 범위확정으로 구성되

는 구상단계와 자료조사와 조사된 자료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는 실

행단계 및 개별조사의 결과를 비교하여 평가하고 기록하는 평가단계

1) 박영도, 입법평가제도에 관한 연구, 법제 2002. 3.,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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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누어 이루어진다.

<표1 > 입법평가의 절차 및 단계2)

예비평가단계 구상단계 수행단계 평가단계

평가실시 여부

판단을 위한 기

초평가 및 예

비평가

시험영역 확정

평가범위 확정

비교평가대상

과 영역에 구

상단계

자료조사방법

선택

자료조사 구상 

및 조직적 준

비단계

자료조사 및 분석

지속적 보고

영역 및 분야 

연구

전문가 /수범자 
의견조사 

전문가 워크샵
관련자료 조사  

  연구

조사된 자료의 

평가

법규정에 대한 

비교평가

평가결과에 대한 

기록 및 제안

규정의 개정 폐

지, 표현변경, 존
치에 관한 결정

본 연구의 기획은 공장설립에 관련된 규제 법제에 대한 수범자들의 

다종다양한 불만족을 접하면서 시작되었다. 공장설립 규제법제는 대

표적인 규제입법의 분야로서 수년전부터 이에 대한 규제개혁의 문제

가 논의되어 왔다. 특히 공장설립에 관련되어 있는 규제에 대한 개혁

은 이미 십여년 이상 규제개혁의 최우선적 화두였다. 그러나 기존의 

보고서들의 경우 규제일반론 및 공장 관련 규제 개혁방안을 각각의 

입장에서 논의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해당 규제의 도입시 

논의된 규제법제의 목적이 현 시점에서 그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 및 수범자의 규제 순응도 등을 조사 분석하는 것은 당해 

규제법제가 현재 살아있는 규범으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정당성

을 확보하는 중요한 방안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점에서 공장설립 규

2) Carl Böhret/Götz Konzendorf, 박영도/장병일 역, 입법평가입문-법률, 법규명령, 행정
규칙-, 한국법제연구원, 2007, 29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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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제에 대한 입법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의미를 가질 것으로 판단되

었다.   

공장에 관한 규율을 담당하는 가장 대표적인 법률인 ‘산업집적활성

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제2조 제1호에서 공장을 “건축물 또

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3)을 말한

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공장4)의 설립과 관련하여서는 입지, 환경 

및 재해, 건축 등의 측면에서 지원과 규제가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일컫는 공장의 설립과 관련된 법제

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환경정책기본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및 시행령,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중소기업기본법’, ‘중소기업 창업지

원법’ 등 약 90여종에 달하며, 여기에 실제 공장이 설립되는 부지가 

속해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고시까지 관계 법령의 종류가 많다. 

특히 공장의 설립과 관련하여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규제는 공장을 

설립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토지이용에 관련된 규제 및 환

경 관련 규제라고 할 수 있다. 공장설립은 공장의 입지유형에 따라 개

획입지와 개별입지에서의 공장설립으로 나눌 수 있다. 공장의 설립과 

관련하여 토지에 관한 규제를 더 많이 적용받는 것은 개별입지에 공

장을 설립하고 하는 경우이다. 공장설립 관련 규제는 앞서 살펴보았

듯이 관계 법령이 많을 뿐만 아니라 관계 부처 또한 국토해양부, 지

3)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과 석탄산업법 에 의한 석탄가

공업을 말한다. 
4) 사전적 의미로 공장은 “원료나 재료를 가공하여 물건을 만들어 내는 설비를 갖춘 
곳”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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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경제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보건복지가족부 등의 중앙행정기

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다수의 부처이며, 입지선정 및 부지

확보 단계와 공장설립/창업승인의 단계에서만도 약 30여 가지의 규제

에 적용을 받고 있어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수범자에게 많은 어려

움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의 공장

설립지원 업무를 통하여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공장설립 업무

를 대행하는 등 지원하고 있으나 2005년을 기준으로, 전체 등록신청

건수 대비 약 5% 정도만 처리되고 있는 실정5)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먼저 공장설립에 관련되어 있는 주요 

규제 법제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

계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 진동규제법 등이 있다. 이와 같은 규제 법

제 중에서 대표적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경우, 자연

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이용 및 관리되어야 한다는 목적6) 

하에 전 국토를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구분7)하고 당해 용도지역에 관한 개발 정비 및 보전에 필요한 조치

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동 법에 따라 공장의 건축은 도시 및 관리

지역에서 세부 지역별로 업종을 제한하여 허용되고 있다.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시기반시설의 계획적인 확충을 유도하는 제도들을 도입한 

국토계획법에 따라 수립되어야 하는 관리계획이 원활히 수립되지 못

하여 공장을 설립할 수 있는 용지가 부족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였

5) 이렇게 공장설립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낮은 것은 적은 인원으로 공장설립지원을 
대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물론 그 밖에도 공장을 설립하는
데 필요한 각종 영향평가를 대행하는 사설업체들이 많아 그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산업단지공단의 공장설립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

을 것이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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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8) 특히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3년 도입된 연접개발

제한9)이 불필요한 도로의 개설 등 국토 난개발을 부추기는 현실로 나

타나고 있다. 

이 밖에도 공장설립에 대한 규제법제는 셀 수 없이 많다. 사전환경

성검토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등 환경관련 규제 법제 이외에도 용지

변경과 관련된 산지전용 농지전용 등의 허가 문제 등 다양한 형태의 

규제 법제가 있다. 이에 따라 각 규제를 담고 있는 법제간의 체계정

합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게 되

었다. 또한 공장설립에 관련된 주요 규제법제들이 행정목적의 달성에 

적합한지, 더 나아가 어떠한 행정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규제인지에 

대한 확인 작업이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공장설립 관련 규제법

제 대한 입법평가를 통하여 이러한 문제점들을 검토하여 보기로 한다. 

. 입법평가의 목적

공장설립 규제법제에 대한 입법평가는 사후적 입법평가에 해당한다. 

사후적 입법평가는 우리가 법 규정의 의도하는 목표에 충분히 도달했

으며, 규범수범자들이 가중된 부담을 충분히 수인했고, 용인했는지, 규

범수범자들이 규정을 충분히 준수했는지를 심사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후적 입법평가는 현행 규정의 발생 효과를 입증하는 것으

로서, 현행 규범의 계속적인 개선을 위한 근거를 분명히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법규정의 수정이나 폐지를 근거지우는데 도움을 준다.10) 

8) 산업연구원, 법인 공장설립 절차 개혁방안 , 2006, 217-220면.
9) 연접개발이라 함은 비도시지역에서 개발행위 하가를 받은 곳의 면적이 일정 규모
를 넘어서면 인접한 땅의 추가개발을 규제하는 것을 말하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

55조에 규정되어 있다.
10) 박영도 역, “오스트리아와 인접국가에서의 법률평가와 입법평가-오스트리아 입법
학회 2003년 학술대회-”, 한국법제연구원, 2008, 5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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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사후적 입법평가의 목적은 법규정의 목표달성을 추후 파악하

기 위해서, 법규정의 부수적 효과(역효과, 반작용)와 그 밖에 발생

한 효과를 인식하기 위해서, 현재의 규정의 개정필요성과 개정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서 실시된다. 따라서 평가의 목적은 명확히 제

시하여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어야 하며, 가능한 한 측정 

가능한 정량적 목적에 관한 사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입

법평가는 현재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법령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관련하여 그것이 대상 집단에 미치는 효과를 객관적 체계적 실증적

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의 성패여부를 측정하여 이의 가치

를 판단하는 협의의 입법평가와 성패여부의 측정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의 원인규명에 관심을 가지는 광의의 입법평가로 나뉜다. 따라서 

입법평가의 목적은 공통적으로 책무성의 확보, 과정에 필요한 정보제

공, 지식의 증대 등을 들고 있다.

책무성의 확보란 현대입법의 특성에 따라 입법자에게 입법 활동의 

정당성을 증명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입법실무자들이 본인

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권한을 적절히 행사했는지를 판단하자는 

것을 말한다. 입법과정에 필요한 정보제공이란 입법평가의 목적이 결

과검토를 통한 정보의 피드백을 통하여 입법의 운영과 방향을 점진적

으로 개선하고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결정과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라는 점이 입법평가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결정과정에 있어서 각 단위의 의사결정권자가 가장 합리적이

고 효과적이며 실증적인 결정을 하기 위한 정보의 제공이 입법평가의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이 되는 것이다. 지식의 증대는 입법평가를 통한 

결정의 피드백을 통하여 입법절차 전 단계에 이르는 인과경로를 검토

하고 확인하며 검증하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입법절차에 포함되어 있

는 많은 인과관계에 대한 가설들을 기존의 이론과 가설에 대한 수정

보완작업이 입법평가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기존이론의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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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발전이나 새로운 이론을 형성하는 좋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후적 입법평가의 목적에 따라서 본 과제는 규제와 

행정 목적 사이의 균형점 발견,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지

침 등에 흩어져 있는 규제에 대한 정비 및 개선, 공장 관련 규제 

법제의 통일성 내지 체계적합성의 확보, 공장입지 관련 규제 중에

서 중복 규제 여부 검토, 규범과 현실의 비교, 관련 규범의 수

용성 및 준수성의 정도, 규제 집행의 실효성 등을 확인하고자 하

는 목적 하에서 연구를 진행한다. 

2

공장설립에 관련되어 있는 규제 법제들이 입법평가의 대상이다. 공

장설립의 과정에 관련되어 있는 일련의 규제 법제들은 규제개혁위원

회 등을 통하여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개선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던 분야이므로 입법평가의 대상 법률로 의미가 있다. 관련된 법제

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

본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 진동규제법 등이 담고 있는 공장설립 관련 규제 조

항들이 대상이 되며, 이러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그리고 관련 

부처의 고시 내지 지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칙 등도 공장설립에 

관련된 규제를 담고 있다면 입법평가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 공장설립규제맵(개별입지)에 따른 입법평가 대상 
법령

공장설립은 부지의 선정부터 건축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포함

하는 용어이다. 공장설립 관련 규제 법제의 범위가 광범위하고 그 종

류도 다양하며 형태 또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은 물론이고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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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지침 등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그 집행과 관련

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맡겨져 있는 등 실로 복잡하여 본 연구에

서 이 모든 것을 다루기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가 제시하고 있는 규제맵11)을 기준으로 하여 

공장설립 규제법제 중에서 먼저 공장설립 단계에 있어서 제1-3단계에 

해당하는 부지선정에 관련된 규제 법제를 중심으로 하여 연구하기로 

연구의 범위를 한정한다. 

이러한 범위의 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짧은 기간에 모든 것을 

다룰 수 없기에 공장설립 관련 규제맵의 제1단계-제3단계에 해당하는 

규제 법제 중에서도 전문가 자문 및 워크샵을 통한 사전조사에서 공

통적으로 중요한 규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규제 법제가 처음 작동된 

시점과 현 시점에서 규제의 목적을 동 가치로 인정하기 어려워 평가

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몇 가지를 선택적으로 

평가 대상으로 한정하였음을 밝혀둔다. 

우선 평가대상으로 포함된 규제를 간단히 살펴보면 국토계획법

상의 용도지구, 농지 산지 전용,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의 

연접규제, 문화재 발굴 관련 규제, 사전환경성 검토 등 환경관

련 규제, 수도권 공장총량제, 인허가 의제제도 등이다. 개별규

제에 대한 검토는 위에서 한정한 부분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겠으나 법

령간의 체계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장설립에 관련된 법

령 전반에 대한 검토를 하기로 한다. 

이는 다양한 입법대안의 제시라는 입법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에 의

하여볼 때 당연한 일이다. 아래에서는 공장설립 규제법제 중에서 입

11) 규제맵은 규제의 내용, 절차 등을 국민이나 기업이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규제
의 체계, 규제의 절차, 상호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며, 국무조정실에서는 국민
들의 관심이 높고 규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공동주택건설과 공장설립(개별입지) 
규제에 대한 규제맵을 시범 작성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다. 자세한 것
은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rrc.go.kr/ (2008년 7월 10일 검색)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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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평가의 대상으로 선정된 공장설립 규제법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이를 위하여 먼저 대상의 한정에 있어 기준이 된 규제개혁

위원회가 제시하고 있는 공장설립에 관한 규제맵 중 1단계-3단계의 

내용을 중심으로 그 대상을 훑어보기로 한다. 

[그림1 ] 공장설립(개별입지)에 관한 규제맵

1. 공장설립규제맵(개별입지) 1단계-사업계획수립단계-

개별입지의 공장설립의 경우 가장 먼저 업종을 선정하게 된다. 이때 

규제를 받게 되는 법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2조의 공장의 정의와 제조업의 범위가 된다.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

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공장

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7조, 벤처기업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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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 규정하고 있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가 업종

선정에 관련된 법령이다. 업종을 선정하면 사업타당성을 검토하고 이

후 자금을 확보하는 순으로 사업계획수립단계가 진행된다. 

공장설립 규제맵 중 제1단계의 업종선정에 관련된 법령은 주로 공

장의 정의에 대한 규정들이다. 따라서 규제맵 제1단계의 관련 법령은 

본 연구에서 입법평가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공장설립 규제법제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기로 한다. 이 부분은 공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해주는 데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2. 공장설립규제맵(개별입지) 2단계-입지선정 및 부지확보의 단계

[그림2 ] 입지선정 및 부지확보

공장설립 규제맵의 제2단계인 입지선정 및 부지확보의 단계는 공장

설립에 관련하여 가장 많은 규제를 담고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공장의 입지를 선정하는 입지선정의 단계에 토지와 관련된 다양한 규

제법제가 존재하고 있다. 

산집법 제9조, 환경관련 검토사항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자연

재해대책법 제4조 내지 제5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내지 제9조, 

시 도별 공장건축총허용량 건교부 고시 2006-405호, 문화재보호법 제

54조 내지 제55조, 제91조, 전통사찰보존법, 자연공원법, 도시공원법, 

수도법, 수질환경보전법, 습지보전법,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야생

동식물보호법, 자연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초지법, 낙농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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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공장입지에 관련된 규정이다.  

입지선정과 관련되어 있는 주요한 법률 중의 하나로 국토계획법이 

있다. 국토계획법은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 및 개발행위허가 등 공장

의 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하는 주요 기준들이 제시되고 있는 

법률이다. 국토계획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토지별 용도지역/지구/구역

의 여부를 파악하여야 공장설립에 관련된 행위제한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법률이다.  

3. 공장설립규제맵(개별입지) 3단계-공장설립 및 창업계획 수립단계

공장설립규제맵의 제3단계인 공장설립/창업계획승인단계에 관련된 

법령은 산업집적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중소기업창업지원

법 제21조 내지 제22조, 농지법 제34조, 산지관리법 제21조, 사방사업

법, 산림법, 장사등에 관한 법률, 하천법,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

립법, 사도법. 도로법, 농어촌정비법, 국유재산법, 지방재정법 등이다. 

. 입법평가 대상 법령

이상으로 공장설립단계 중에서 규제개혁위원회가 제시한 공장설립

규제맵의 제1단계부터 제3단계까지에 해당하는 주요 법령들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아래는 공장설립 제1단계에서 제3단계에 해당하는 주요법

령을 간단히 정리한 것이다. 

공장설립에 관련된 주요 법령들을 모두 평가의 대상으로 삼기에는 

그 범위가 넓어 실제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그 중에

서 현재 여건상 평가가 가능한 몇 가지 부문을 선택하여 평가하기로 

한다. 공장설립 규제법제에 대한 입법평가는 제도전반에 관한 입법평

가이면서 주로 설문조사방법론에 기초한 평가로 진행된다. 따라서 특

정 조문이나 특정 법령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입법평가가 

아니라 법령 전체에 걸쳐있는 공장설립 규제법제의 체계성과 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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맵 상의
단   계

법 령 명 구 분 조 문 내   용
개별조문의 
평가 대상여부

1단계

산집법 법률 제2조 공장의 정의 X

산집법 시행령 제2조 제조업의 범위 X

수도권정비 
계획법 

시행령 제3조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 등 X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7조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X

벤처기업육성
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2조 정의 X

을 검토하고 수범자 실태조사 및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를 기초로 규

범론과 조사방법론을 비교 검토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며 체

계적합성을 갖도록 공장설립법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다. 무수히 

많은 공장설립 규제법제 중에서 선행 연구와 전문가 회의에서 논의된 

특히 시급한 분야의 관련 법제를 우선적으로 평가의 대상으로 삼기로 

한다.12) 관련법제에 법령뿐만 아니라 훈령 고시 예규 등의 행정규

칙을 입법평가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공장설립에 관련하여 행

정법규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관련 훈령 예규 고시 등이 국민의 기

본적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며, 그러므로 체계성 검토

의 대상으로 포함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평가의 

대상이 되는 법령은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2 > 공장설립규제맵에 따른 주요 법령13)

12) 그러나 관련 규제법제 중에서 개별적인 조문이 입법평가의 대상이 아닐지라도 
타법과의 관계 등을 검토하는 수평적 체계적합성 확인 작업에서는 입법평가의 대

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13) 본 보고서에서 법령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의미하나 공장설립 규제맵의 규
제 관련 법제를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입법평가의 대상이 되는 법령을 선택하고자 

구성된 본 표에서는 일부 공장 설립에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지침 등을 포함하여 

소개하고 있음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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맵 상의
단   계

법 령 명 구 분 조 문 내   용
개별조문의 
평가 대상여부

2단계-
입지 

선정

산집법 법률 제9조 공장입지기준 확인 등 X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제25조 사전환경성검토 체계성 

자연재해대책법 법률
제4조
제5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대상
체계성 

수도권정비 

계획법
법률

제7조
~제9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권역

(과밀억제/성장관리/자연보전)
X

시 도별 공장 
건축총허용량 

고시 수도권공장총량 규제

문화재보호법 법률

제54조 발견신고

제55조 발굴의 제한

제91조 문화재지표조사

2단계-
2종지구
단위계

수립

국토계획법 

법률 제51조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X

시행령 제44조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지역

X

시행령 제45조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X

시행령 제47조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
서의 건페율 등의 완화적용

X

시행령 제48조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X

2단계-
계약 

허가

국토계획법

법률 제118조 토지거래계약허가 X

시행령 제116조 허가구역의 지정 X

시행령 제117조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 X

시행령 제118조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

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

적 등

X

시행령 제119조 허가기준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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맵 상의
단   계

법 령 명 구 분 조 문 내   용
개별조문의 
평가 대상여부

시행령 제121조
토지거래계약허가제에 관

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하는 경우

X

2단계-
개발행

위허가

국토계획법

법률

제56조 개발행위의 허가 X

제59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
X

제63조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X

시행령

제51조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X

제52조 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 X

제53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X

제54조 개발행위 허가의 절차 등 X

제55조
개발행위 허가의 규모

(제4항 연접관련 규정)

제56조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X

제57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 등
X

제58조
도시계획에 포함되지 아니

한 개발행위의 심의
X

제60조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X

제61조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X

3단계-
공장설

립승인

산집법 법률 제13조 공장설립등의 승인 X

3단계-
창업사

업계획

승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법률

제21조 업무의 집행 등 X

제22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재

산의 관리와 운용
X



제 1장 공장설립 규제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의 개요

56

맵 상의
단   계

법 령 명 구 분 조 문 내   용
개별조문의 
평가 대상여부

3단계-
토지전

용 관련

농지법 법률

제34조 농지전용의 허가

제40조 용도변경의 승인

제43조 농지전용허가의 특례

산지관리법 법률
제14조 산지전용허가

제21조 용도변경의 승인 등

산 림 자 원 의 

조성 및 관리

에 관한 법률

법률 제36조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X

사방사업법 법률
제14조 사방지안에서의 행위제한 X

제20조 사방지의 지정해제 등 X

장사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27조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X

제28조 무연분묘의 처리 X

기타-인
허가의

제제도

산집법 법률
제13조
의 2

인 허가등의 의제

3

공장설립 규제법제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

하여는 현행 규정을 가지고 목표에 도달하였는가, 어떠한 부작

용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부작용은 중요한 것인가, 부담가중과 부

담경감이 어느 정도까지 발생했는가, 규정이 실용적이고 준수 가

능한 것으로 입증되었는가, 개정의 필요성 또는 폐지의 필요성이 

존재하는가 등의 문제제기에서 출발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제기에 기

초하여 사후 입법평가는 현행 규정의 성과를 제시해 주고, 현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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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개선하기 위한 접근법을 분명하게 해주며, 경우에 따라서는 법 규

정의 개정, 새로운 표현방식 또는 폐지의 근거로써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사후적 입법평가는 의도된 법률의 효과와 결과를 실제

적인 조사 자료에 따른 개별적 심사기준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

진다. 특히, 법률의 목적적 당위와 현실적 결과에 대한 비교, 제정이

전과 이후의 규범효과에 대한 비교, 법률의 효력발생 후에 시간흐름

의 형식에서 실시하는 사전-사후(Ex-Post)분석, 개별 제도와 규정에 대

한 실질적인 사례연구 등의 비교방식을 근거로 평가를 위한 심사기준

을 마련하여 판단한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입법자에게 “요청되고 있는 신뢰 가능한 예

측을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본질적인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고, 

나아가 그것이 자신의 입법적 평가활동을 위해 충분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세심하게 판단할 것이 요청된다”14)고 판시하여 입

법자에게서 입법에 대한 사후적 개선의무를 도출하고 있다. 이에 따

라 입법자가 사후적 개선의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론을 선

택할 수 있다. 

공장설립 규제법제에 대한 입법평가는 먼저 여러 관계 부처에 흩어

져 있는 공장설립 관련 법제의 체계적합성을 확인하는 작업을 통하여 

규제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관련 법제의 체계정합성을 

확인하는 작업을 통하여 불필요하거나 부적합한 규제 법제의 정비가 

가능하다. 다음으로 공장설립에 관련된 규제가 실제로 적용되는 현장

에서의 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분석하여 봄으로써 규제를 적용받는 대

상자와 규제 주체 사이의 인식의 차이를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그 인

식의 차이를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조사는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

14) 박영도, “효과지향적 입법관리”, 법제(통권 제579호) , 86면에서 BVerfGE 88, 203, 
S.263,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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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야 한다. 먼저 수범자들이 이러한 규제에 대하여 어떻게 느끼고 받

아들이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며, 동시에 행정관료 등 

규제주체들이 관련 규제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시각 내지 규제필요성

(목적) 등에 대한 조사도 병행되었다. 수범자 대상 조사 및 관련 전문가 

면접 조사는 현재의 규제법제가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

한 판단의 기준으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기

반으로 선택되어진 공통분모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비용 편익 또는 비

용 효과 분석은 보다 나은 대안의 선택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이는 공장설립 규제법제에 대한 입법평가와 같이 공장설립에 관련

된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관여하는 법제 전반에 대한 입법평가는 관

련법률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법령간 체계적합성 정비를 목적으로 하

는 경우와 개별 조문의 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두 가지 경우의 규범론

적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음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이 경우 체계적

합성에 대한 검토는 규범론적 분석 및 공장설립 절차 전 과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보다 법률의 객관성을 확

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므로 다양한 평가방법론을 도입하여 평가하여

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수범자 대상 조사 및 관련 전문가 면접 조사는 현재

의 규제법제가 그 입법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의 기준으

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보고서에서 평가 항목으로 선택한 것

은 다음과 같다. 

. 규범론적 분석

1. 규범의 연혁적 분석

공장설립 규제법제에 관한 입법평가에 있어서 규범의 연혁적 분석

은 규제법제가 만들어질 당시의 사회적 경제적 배경 및 규제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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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등을 확인하고 현재시점에서 규제법제가 그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가를 평가하는 사후적 입법평가에서 주요한 분석방법이 된다. 규범의 

연혁적 분석은 사법적 판단에서도 하나의 중요한 기준으로 작동15)한

다. 규범의 연혁적 분석은 현 시점에서 사회현실을 규율하고 있는 법

규범이 규범의 탄생 시와 같은 가치의 타당성을 지니고 있는지 판단

하기 위한 것이다. 

규범이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 움직이려면 우선적으로 규율대상인 사

회의 현실과 입법사안을 정확히 반영하는 내용으로 입법되어야 한다. 

규범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입법과 관련하여 각종 통계 및 실태를 지속

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등의 작업 등을 통하여 규범의 준수성을 높

이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규범의 개정으로 연결되거나 

규범의 개정과정에서 이와 같은 노력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입법자는 입법에 있어서 입법의 준수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법규범은 평균인이 준수할 수 있는 정도를 내용으로 하여야 한

다. 너무 이상적이거나 비현실적인 입법은 전혀 실효성을 갖지 못하

거나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16) 

규범에 대한 연혁적 분석을 통하여 공장설립 규제법제가 만들어질 

당시에 목적하였던 바를 확인하고 이를 현 시점에서 분석하여 봄으로

15) 헌법재판소는 위헌결정의 소급효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구체적 
타당성의 요청이 현저한 반면에 소급효를 인정하여도 법적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

가 없고, 나아가 구법에 의하여 형성된 기득권자의 이득이 해쳐질 사안이 아닌 경
우로서 소급효의 부인이 오히려 정의와 형평 등 헌법적 이념에 심히 배치되는 때

에도 소급효를 인정할 수 있다. 어떤 사안이 후자와 같은 테두리에 들어가는가에 
관하여는 본래적으로 규범통제를 담당하는 헌법재판소가 위헌선언을 하면서 직접 

그 결정주문에서 밝혀야 할 것이나, 직접 밝힌 바 없으면,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
하는가의 여부는 일반법원이 구체적 사건에서 해당 법률의 연혁 성질 보호법익 

등을 검토하고 제반이익을 형량해서 합리적 합목적적으로 정하여 대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고 판시하고 있다. 동 결정은 판단의 기준으로서 규범의 연혁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세한 것은 1993. 5. 13. 92헌가10등 사건, 판례집 5-1, 
240-252면; 헌재 2001.12.20, 2001헌바7, 판례집 제13권 2집, 859면; 헌재 2000.08.31, 
2000헌바6, 공보 제49호, 746면 참조.

16) 홍완식, “입법의 원칙에 관한 연구”, 법제(통권 제258호) , 2006, 83-8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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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규제 목적이 달성되고 있는지 평가하여 보고자 한다. 

2. 규범체계성 분석

공장설립 규제법제의 경우 개별적인 법령에 흩어져 있는 각각의 규

제법제들이 공장설립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수범자에게 작동하

고 있는 메커니즘에서 규제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공장설립 규제법제

에 관한 입법평가는 관련 규제법제 전반이 체계적합성을 갖는가에 대

한 검토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다. 

체계적합성(Systemgemäßheit) 또는 체계정당성(Systemgerechtichkeit)은 

입법기능에서 존중되어야 하는 원칙으로서 법규범 상호간에는 규범구

조나 규범내용면에서 서로 상치 내지 모순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원칙

이다. 체계정당성의 원칙에 따르면 개별 법률규정이나 개별법은 다른 

법률규정 및 법률의 관계에서 모순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법되어야 한

다. 따라서 어떠한 법령이 법체계 내에서 모순되는 규정을 두고 있거

나 비체계적인 방식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중대한 결함을 내포하고 있

는 것이며, 입법자는 입법의 기능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법체계의 통

일성과 체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각 법령 상호간의 모순과 저촉을 

배제하여야 하며 법령체계 가운데 조화와 균형의 관계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17) 헌법재판소는 체계정당성에 대하여 “일정한 법률의 규

범 상호간에는 그 내용과 체계에 있어서 조화를 이루고 상호 모순이 

없어, 결국 모든 규정의 내용과 체계가 상호 모순과 갈등 없이 그 본

래의 입법목적의 실현에 합치되고 이바지 하는 것을 말한다”18)고 설

명하고 있으며, “ 체계정당성 (Systemgerechtigkeit)의 원리라는 것은 동

일 규범 내에서 또는 상이한 규범간에 (수평적 관계이건 수직적 관계

이건) 그 규범의 구조나 내용 또는 규범의 근거가 되는 원칙면에서 

17) 홍완식, 앞의 글(2006), 86면.
18) 헌재 1995.07.21, 94헌마136, 판례집 제7권 2집, 19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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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배치되거나 모순되어서는 안된다는 하나의 헌법적 요청(Verfas-

sungspostulat)이다. 즉 이는 규범 상호간의 구조와 내용 등이 모순됨이 

없이 체계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입법자를 기속하는 헌법적 원리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규범 상호간의 체계정당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입

법자의 자의를 금지하여 규범의 명확성, 예측가능성 및 규범에 대한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고 이는 국가공권력에 대한 

통제와 이를 통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이념으로 하는 법치

주의원리로부터 도출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19)고 판시하여 체계적

합성이 하나의 헌법적 요청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공장설립 관련 규제법제는 서로 다른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

령 고시 예규 등에 흩어져 있으므로 규제법제 간의 체계적합성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서 관련 법제의 합리적 개선책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전문가 의견조사 및 수범자 실태조사

1. 전문가 의견조사

공장설립에 관련된 규제법제에 대한 입법평가에 있어서 중요한 또 

하나의 방법은 규제 주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가 의견조사이다. 규제

를 만든 주체들의 경우 관련 규제 법제의 필요성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이다. 대개 행정공무원인 이들을 대상으로 한 면접조사

는 규제의 중복성 또는 이중규제 등 현재 공장설립에 관련된 규제법제

가 일반인인 수범자의 입장에서 복잡하고 어려운 이유를 분석하는 밑

거름이 될 것이다. 특히 전문가 면접조사는 수범자가 찾아보기 어려운 

고시 지침으로 행해지고 있는 규제들에 대한 검토를 가능하게 하여 

19) 헌재 2004.11.25, 2002헌바66, 판례집 제16권 2집 하, 333면; 헌재 2005.06.30, 2004
헌바40, 판례집 제17권 1집, 962-9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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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법제 간의 균형점을 찾도록 도와 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하여 

규제가 도입되는 과정을 추적하여 봄으로써 목적에 적합한 규제를 도

입하는 적절한 대안의 제시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또한 면접조사의 

대상이 되는 전문가는 관련 중앙행정부처의 공무원은 물론이고 일선에

서 공장설립 관련 규제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까지 포함하도록 구성한다. 이와 같은 면접조사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

의 구성에 있어서 중앙 및 지방간의 고려는 규제를 만드는 중앙행정부

처의 공무원과 규제를 집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사이의 관련 

규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점검함으로써 보다 현실에 적합한 대안의 

제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러한 조사를 통하여 입법자가 

선택할 수 있는 보다 나은 대안의 제시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2. 수범자 실태조사

규제의 대상자인 수범자에 대한 설문조사는 현재 나타나고 있는 규

제의 실태를 파악하고 규제의 목적이 현실 속에서 살아 숨 쉬고 있는

지 확인해 볼 수 있는 방안이 되므로 본 연구는 수범자 대상의 설문

조사를 실시하기로 한다. 다만 공장설립과 관련된 규제에 대한 설문

조사의 피조사자는 전 국민이 아니라 실제 공장을 설립한 자 내지 공

장의 설립을 준비 중인 자에 한정한다. 이는 신문이나 텔레비전 등 

미디어를 통해 공장의 설립에 관한 절차를 전해 들었을 뿐인 일반 국

민들의 경우에는 보다 구체적인 규제와 관련하여서는 신뢰성 있는 답

변이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공장설립에 관련된 규제에 대하여 접해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보다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3. 전문가 의견조사와 수범자 실태조사의 비교 분석

공장설립 규제법제에 관한 입법평가를 수행함에 있어서 입법평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문가의견조사 및 수범자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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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선택한 것은 공장설립에 관련된 규제법제에 대한 선행연구, 선행

조사 및 기사 리서치를 통하여 법제 전문가(실무가)와 수범자간의 의

식차이가 크다는 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실제 전문가 그룹과 수범자 

그룹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현 시점에서 양 그룹의 인식의 차이를 보

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함이다. 전문가 의견조사와 수범자 실태조

사를 병행하여 실시함으로써 양 그룹이 공장설립에 관련된 규제 법제

에 대하여 갖고 있는 인식의 차이를 확인하고 입법대안을 마련하는데 

중요한 근거지표로 활용할 수 있다.

. 비용 편익/비용 효과 분석

본 연구에서는 각 체크 항목에 대한 비용 편익 또는 비용 효과분

석을 하는 것이 시간적 인력적 제약에 의하여 불가능하여 포함시키

지 못하였다. 비록 시간적 인력적 제약으로 인하여 본 연구에서 직

접 비용 편익 또는 비용 효과분석을 다루지는 못하였지만 입법대안

의 제시 및 입법자료로서 보다 폭넓은 활용을 위하여 이와 같은 분석

방법에 따른 결과물이 가지는 역할이 크므로 향후 입법평가 보고서에

서는 그 사안에 따라 비용 편익 또는 비용 효과분석을 포함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아래에서는 추후 비용 편익, 비용 효과

분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EU의 지침을 제공한다. 이후 이루어지는 

추가적인 연구에 도움이 되기 바란다.

EU에서 주로 사용되는 Impact Assessment Guidelines(2005)에서 제시

하고 있는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영향을 분석하는 평가와 관련하여 

영향분석의 기초로 주로 사용하는 질문 중에서 공장설립 규제 법제의 

경우에 이용 가능한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영향 분석에 관련된 질

문을 재구성20)한 것이다. 

20) 입법평가의 내용에 관한 영향분석지침은 EU의 Impact Assessment Guidelines(영향
평가지침, 2005)을 본 보고서의 입법평가지침에 맞추어 재구성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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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향 주   요    질   문

경쟁력, 무역 및 
투자 흐름

대안들을 비교해서 수범자간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가?
대안들이 경제활동의 전환을 포함하는 투자 흐름을 자극

하는가?
제안이 바람직하지 않는 시장흐름을 교정하기 위해서 필

요한 것인가?

시장에서의 

경쟁력

대안이 시장의 기능과 경쟁정책에 영향을 미치는가? 예컨
대, 수범자의 선택 폭을 줄이지는 않는가, 경쟁의 감소로 
비용이 증가되지 않는가, 반경쟁적 행동을 촉진하거나 독
점의 발생, 시장분열 등으로 신규 제조업자나 서비스 제공
자에게 장애를 발생하게 하지 않는가 등

기업의 행정비용

대안이 기업에게 추가적인 행정적 요구를 부과하거나 행

정의 복잡성을 증대시키는가?
이러한 행정비용이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에게 가중되는가?

재산권

재산권(토지, 동산, 고정/유동 자산)에 영향을 미치는가?  
재산권의 처분 또는 사용이 제한되는가? 재산권이 완전히 
손실되는 일은 없는가?

수범자와 개인

대안이 수범자가 부담하는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가?
수범자가 내부시장에서 이익을 볼 수 있는 기회에 영향을 

미치는가?
수범자가 구매하는 물품/서비스의 품질과 유용성이나 수범
자의 선택권에 영향을 미치는가?
수범자의 정보나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가?
개인의 재정적 상황에 장기적 또는 단기적으로 현저한 결

과를 초래하는가?
가족과 어린이들의 경제적 보호방침에 영향을 주는가?

공적 기관

대안이 장단기적으로 정부의 여러 부문의 공적 기관에 예

산상 영향을 주는가?
대안의 실행을 위하여 현존하는 공적 기관의 재구축 및 

신설이 요구되는가?

<표3 > 경제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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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향 주   요    질   문

거시경제적 환경

대안의 전반적인 결과가 경제발전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

은 무엇인가?
시장의 적절한 기능과 투자여건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는가? 
대안이 직간접적으로 인플레 현상을 유발하는가?

영    향 주   요    질   문

대기의 질

대안이 산성화, 부영양화, 광화학화 또는 사람의 건강에 
유해한 공기오염, 농작물 피해 또는 건물부식 또는 토지의 
악화(오염된 땅 또는 강)를 유발하지 않는가?

수질 및 자원

대안이 지표수나 지하수의 양이나 질을 향상시키거나  감

퇴시키는가?
대안이 해변이나 어촌 지역의 수질을 향상시키거나 저하

시키지 않는가(예컨대, 오물의 방출, 부영양화, 기름, 중금
속 및 다른 오염물질들)?
음용수에 영향을 미치는가?

토양의 질 또는 

자원들

대안이 토양의 산성화, 오염, 염분화를 발생하게 하거나 
부식 비율에 영향을 미치는가?
사용할 수 있는 토양의 손실을 가져오거나(건축물의 건
축), (오염을 줄여서) 사용가능한 토양의 범위를 증대시키
는가?

기후
대안이 오존층을 격감시키는 물질을 방출하거나(CFCs, HCFCs. 
등) 온실 가스를 대기에 방출하지 않는가?

토지사용
대안이 토지의 새로운 지역을 처음으로 사용하게 되는가? 
(녹지대)

토지사용

생태학적으로 민감하게 지정되어있는 지역에 영향을 미치

는가? 그것이 토지사용에 변화를 가져오는가?(예컨대, 시
골과 도시의 분리 또는 농업유형의 변화)?

<표4 > 환경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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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향 주   요    질   문

쓰레기의 

유발/누적/ 
재활용

대안이 쓰레기를 유발(고체, 도시, 농사, 공장, 채광, 방사
능 또는 유독쓰레기)하거나 쓰레기가 어떻게 취급되고, 폐
기되며 재활용되는가에 영향을 미치는가?

기업활동의 

환경적 효과

대안이 산출에 필요한 투입에 자연자원의 변화를 가져 오

는가? 그것이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생산형태를 만들지
는 않는가?
대안이 조세, 보증, 생산, 디자인양식, 조달규칙 등을 바꿈
으로써 환경적으로 불친화적/친화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싸게 하거나 비싸게 만드는가?
대안이 재산투자, 대부, 보험서비스 등을 바꿈으로써 환경
적으로 불친화적/친화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한하거나 
촉진시키는가?
기업가들에게 그들이 종전의 행동하는 방식에 변화를 가

하게 되어 다소 부패하게 되는가?

영    향 주  요    질  문  들

작업의 질과 

관련한 기준과 

권리

대안이 작업의 질에 영향을 주는가?
대안이 근로자 또는 구직자의 업무상 또는 지속적 훈련에 

영향을 미치는가? 
근로자들의 건강, 안전, 품위에 영향을 주는가?
청년의 일자리 보호에 영향을 주는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현재의 근로자의 권리나 의무에 영향

을 주는가?
최소한의 고용기준을 준수시킬 수 있는가?
대안이 작업장에서의 기술혁신의 사용으로 인한 변화의 

적응, 재구축을 제한하거나 장려하는가? 

<표5 > 사회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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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향 주  요    질  문  들

특정 집단에 

대한 사회적 

포섭과 보호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다 큰 불평등/평등을 가져오는가?
대안이 서비스와 제품의 동등한 접근에 영향을 주는가? 
서비스장소의 이용 또는 보편적인 경제적 이익을 위한 서

비스의 접근에 영향을 주는가?
대안이 특정 사안에 대하여 일반인이 더 나은 정보를 접

하기 쉽게 하는가?
대안이 다른 이들보다 특정 집단이나 개인들, 기업, 지역, 
가장 민감하거나 가장 빈곤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가?

대우와 기회의 

평등, 비차별
대안이 평등한 대우와 기회에 영향을 주는가?
남녀평등에 영향을 주는가?

거버넌스, 참여, 
양질의 행정, 
공정한 재판, 
미디어 및 윤리

대안이 조약 및 새로운 거버넌스의 접근에서 제시된 거버

넌스의 과제에 이해관계자의 개입에 영향을 미치는가?
주관자와 이해관계자 전부를 그들의 다양성의 관점에서 

동등한 토대에서 다루는가? 대안이 문화적 및 언어적 다양
성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들이 권한을 가지는 범위에서 사회적 당사자들의 자치

권에 영향을 미치는가? 예를 들면, 단체협상을 맺거나 집
단적인 행위를 하는데 영향을 주는가?
제안된 조치의 이행에 공적 기관 및 행정부문에 영향을 

미치는가? 예를 들면, 그들의 책임성에 관하여 영향을 주
는가? 
공공기관과의 관계에서 개인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가?
개인의 공정한 재판에 대한 접근에 영향을 미치는가?
대안이 특별한 문제에 대하여 공중에게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하는가? 그것이 공중의 정보접근에 영향을 미치는가?
대안이 미디어, 미디어 다양성 및 표현의 자유에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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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향 주  요    질  문  들

공중위생 및 

안전

대안이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로 인하여 평균수명, 사망률과 
발병률, 생존률을 포함한 개인/인구의 위생과 안전에 영향
을 미치는가(예컨대, 작업환경, 소득, 교육, 구직, 영양)?
대안이 생물학적 테러의 가능성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가?
대안이 자연환경의 지속적인 위해로 인하여 위생리스크 

가능성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는가?

사회적 보호, 
위생 및 

교육체계의효과

에 대한 접근

대안이 서비스의 질과 접근에 영향을 주는가?
근로자의 교육이나 이동성에 영향을 주는가(예를 들면, 건
강, 교육 등)?
대안이 개인의 공교육 및 사교육, 직업교육 및 평생교육에 
대한 접근에 영향을 주는가?
서비스의 국가간 이동, 국경지역의 협력 및 국경이동의 알
선에 영향을 미치는가?
대안이 제정/조직/사회, 위생 및 교육체계에 대한 접근에 
영향을 주는가(직업교육을 포함)?
대학 및 학문의 자유/자아실현에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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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명 조  문 공장의 정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공장”이라 함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
이 정하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

업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

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공장의 
범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
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으로 한

다. 다만, 석탄산업법 에 의한 석탄가공
업은 이를 제조업으로 본다.

제2 장 입법평가의 대상으로서의 공장설립 규제법제
1

. 공장의 개념

1. 공장의 정의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 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을 말

한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다음 표는 공

장관련법상의 공장의 개념을 정리한 것이다. 

<표6 > 공장관련법상 공장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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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명 조  문 공장의 정의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조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제조시설

(물품의 가공 조립 수리시설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제조시
설의 관리 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당해 공장부지안에 설치하는 부

대시설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시설이 설치된 공
장부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부대시설
의 범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
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은 다
음 각호와 같다. 
1. 사무실 창고 경비실 전망대 주차장

화장실 및 자전거보관시설

2. 수조 저유조 싸이로 및 저장조등 저장

용 옥외구축물(지하 저장용 시설을 포함
한다)

3. 송유관, 옥외주유시설, 급 배수시설, 
변전실, 기계실 및 펌프실

4. 폐기물처리시설 및 환경오염방지시설
5. 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이용효율 증대
를 위한 시설

6. 공동산업안전시설 및 보건관리시설
7. 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등 종업원의 복

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

8. 제품전시 판매장(당해 공장의 생산제
품을 전시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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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명 조  문 공장의 정의

원자재 및 완제품등의 적하차를 위한 

호이스트

9. 기타 당해제조시설의 관리 지원, 종업
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

식경제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3조의4
관련)

17. 공 장 

 물품의 제조 가공(염색 도장 표백 재

봉 건조 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
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
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
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으로 따
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사. 제조업소 수리점 세탁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고, 다
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

   (1) 대기환경보전법 ,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

음 진동규제법 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

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

음 진동규제법 에 의한 설치허가 

또는 신고대상 시설이나, 귀금속
장신구 및 관련제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

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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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률 명 조  문 공장의 정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인구집중유발
시설의 종류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
서 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의 각층의 바닥면적과 사무실 및 

창고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

다)이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 7조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법 제1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는 별표 3에 규정된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
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공장을 제외한다)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당해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

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

장 의료실 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공여되는 시설

과 대피소 무기고 탄약고 및 교육시설

을 제외한다)의 연면적을 포함한다.(이하 
생략)

별표 3. 공장의 
종류

(보고서 별첨 자료 참조)

공장저당법 제2조(정의)

본법에서 공장이라 함은 영업을 하기 

위하여 물품의 제조, 가공 또는 인쇄나 
촬영의 목적에 사용하는 장소를 말한다.
영업을 하기 위하여 방송의 목적 또는 

전기나 까스의 공급의 목적에 사용하는 

장소는 이를 공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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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장의 범위

공장의 범위는 제조시설 및 시험생산시설, 제조시설의 관리 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공장용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 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과 공장부지 등을 포함한다. 

동법 시행령 제 2조 (공장의 범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

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

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

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으로 한다. 다만, 석탄산업법

에 의한 석탄가공업은 이를 제조업으로 본다.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

음 각호와 같다. 

  1. 제조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 조립 수리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제조시설의 관리 지원, 종업원

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당해 공장부지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

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3. 제조업의 정의 

제조업이라 함은 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 활동

을 말한다. 따라서 단순히 상품을 선별 정리 분할 포장 재포장하

는 경우 등과 같이 그 상품의 본질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처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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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은 제조활동으로 보지 않는다. 

4. 타산업과의 관계21)

구입한 기계부품의 조립은 제조업으로 분류되지만, 건물조직 및 

구조물의 규격제품이나 구성부분품을 건설현장에서 조립 설치하는 

산업 활동은 건설업에 분류한다. 또한 사업체에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의 조립 및 설치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 활동은 해당 기계 및 

장비를 제조하는 산업과 같은 항목에 분류한다.  

제조업 또는 도 소매업 사업체가 기계 및 장비를 판매하는 과

정에서 부수적으로 해당 기계 및 장비를 조립 또는 설치하는 경우는 

그 사업체의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업 또는 도 소매업에 분류한다.

각종 상품을 본질적으로 개조, 개량 또는 재생하는 산업 활동은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기계 및 장비의 전용 구성부분품, 부속품, 부착물 및 부품을 주

로 조립하여 제조하는 사업체는 원칙적으로 그 구성부분품, 부속품, 

부품이 사용될 기계 및 장비의 제조업과 동일한 항목에 분류한다. 그

러나 이들의 구성부분품 및 부속품이 금속의 주조 단조 압형 및 분

말야금 방법이나 고무, 플라스틱의 사출 및 압축성형 등에 의하여 제

조되는 경우는 그 재료 및 가공 성형방법에 따라 각각 분류한다.  

기계장비의 일반(범용성) 구성부분품 및 부품을 제조할 경우에는 

그 제 품들이 결합되어 사용되는 기계나 장비에 관계없이 이들 구성

부분품 및 부품의 종류에 따라 해당 산업영역에 분류한다.  

출판, 인쇄 및 인쇄 관련 서비스업은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자기가 직접 생산한 농 임 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직접 가공하

는 경우 그 제조활동만을 별개 사업체로 분리 파악할 수 없을 때에는 

농 어업으로 분류한다.  

21) 공장설립 및 FEMIS 실무, 한국산업단지 공단, 5면을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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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

공장의 신설

건축물을 신축(공작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기존건
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법2조14호)

제조공장설비를 갖추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서 주문받은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경우는 “1740 

섬유 및 염색가공업”, “2892 금속열처리, 도금 및 기타 처리업”, “222 

인쇄 및 관련 서비스업”을 제외하고는 제품종류에 따라 제조업의 적

합한 산업항목에 각각 분류한다.  

연탄 및 기타 응집탄의 생산활동은 석탄의 채굴활동과의 결합여

부를 불문하고 석탄 광업에 포함한다.  

자기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

여 그 제품을 제조하여, 이를 인수하여 판매하는 경우라도 ) 생산할 

제품을 고안 디자인 견본제작 등 직접 기획하는 경우, ) 자기계정으

로 구입한 원재료를 계약사업에 제공하는 경우, ) 그 제품을 자기 명

의로 제조하는 경우, ) 이를 인수하여 자기 책임 하에 직접 시장에 판

매하는 경우의 네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 공장 설립

1. 공장 설립의 개념

“공장 설립”이라 함은 공장의 신설 증설 이전 업종변경(업종추가 

포함) 제조시설 설치 등의 승인과 신규 공장등록 등록변경 신청 등

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표7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의
          공장설립의 정의22)

22) 공장설립관리정보망 http://www.femis.go.kr/index.htm (2008년 6월 20일 검색)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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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

공장의 증설

16조제1항23)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

는 공장부지면적을 증가시키는 것(법2조15호)으로서 단순한 제
조시설만 추가 설치하고 건축면적 증가가 없는 것과 부대시설

을 증설하는 것은 증설로 보지 아니함

공장의 이전

과밀억제 성장관리 자연보전지역 안에서 시행령 제25조 제4
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위치로 이동

하여 동종업종의 공장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이용하여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는 것

공장의 

업종변경

시행령 제18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공장 또는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당

해 공장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

제조시설의 

설치

공장설립승인을 얻어 건축된 공장건축물 또는 등록된 공장으로

써 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로서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

여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공장입지 기준 

확인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토지의 지번별로 공장설립 가능여

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10일이내에 이를 확인하여 그 결과
를 신청인에게 통지 

. 공장 입지

1. 입지유형

공장의 입지유형은 개별입지와 계획입지로 나누어진다. 개별입지는 

공장설립승인에 의한 승인, 창업 사업계획승인에 의한 입지가 포함

23) 동법 제16조 제1항은 공장의 등록에 관한 규정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관

리기관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등의 완료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식경제부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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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계획입지에는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및 외국인

기업전용단지가 포함된다.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계획입지 

1) 계획입지의 의의

계획입지란 국가나 공공단체, 민간 기업이 공장을 집단적으로 설

립 육성하기 위하여 일정지역을 선정하여 계획에 따라 개발한 공장

용지를 말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발한 산업용지에 적합한 입주업종, 입

주자격, 입주절차 등을 고시하여 적격업체에 분양을 한다.

2) 계획입지의 종류 

국가산업단지란 국가기간산업 및 첨단과학기술 산업을 육성하거나 

개발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에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 개발하는 산

업단지를 말하며, 일반지방산업단지는 산업의 적정한 지방 분산을 촉

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 도지지사가 지정 개발하는 산업

단지를 의미한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식 문화 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 군수의 지정 요청에 의해 시 도지사

가 지정 개발하는 산업단지이며, 농공단지는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농어촌지역에 유치하고자 시장 군수가 지정하여 개발하

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이밖에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협동화 단지

인 중소공장 집단화 단지, 지식 문화 정보통신산업 육성을 위한 지

구 단지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전용단

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 의한 문화산업단

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 진흥단지, 산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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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산업기술단지가 있고, 외국인투자 유

치를 위한 지역 단지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을 

산업단지내에 지정이 가능하고,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에 의

한 자유무역지역을 산업단지내에 지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2) 개별입지 

1) 개별입지(자유입지)의 의의

개별입지란 계획입지 외의 지역에서 공장설립에 관련된 인 허가 

사항을 개별적으로 승인을 득한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공장용지를 

말한다. 즉 사업특성, 지리적 여건, 용지가격, 투자시기 등 기업의 개

별적 사유에 따라 산업단지외의 지역에서 공장용지를 확보하여 공장

을 설립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2) 개별입지의 종류

개별입지의 경우 공장설립승인계획 및 공업배치기본계획 등 관련계

획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에 따라 500 이상 공장의 신설 증설 또는 업종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의 승인을 얻어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의 규정에 따라 공장설치가 가

능한 지역에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중소

기업 창업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 군수의 승인을 얻어 공장을 건

설하는 경우 등이 있다. 특히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사업계

획승인을 받아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기존 용도지역이 부적합한 경우

에도 국토이용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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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ngth(강점) Weakness(약점)

저렴한 토지확보

적지 적소에 입지선정가능

제품판매시장과 가까운 곳에 위치가능

소규모 입지로의 선택가능

   (탄력적 입지확보)
공장용지의 처분과 확장이 용이

첨단기술업종의 경우, 쾌적한 환경을 
갖춘 입지로 선택이 용이

경영환경에 적합한 장소에 입지가능

공장 이전이 용이

공장설립관련 허가 절차 복잡

공장부지의 용도전용이 어려움

기업간 정보교환에 제약

입지여건(도로 용수)이 취약
계획입지에 비해 각종 조세 및 금융

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부족함

산업기반시설 및 교육 문화 등 생

활편익시설 등이 취약

산재된 개별공장이 입지주변의 환경

요소를 통제하기 곤란함

다종 다양한 토지관련 규제

[그림3 ] 공장의 입지유형

2. 입지분석 

(1) 개별입지의 SWOT 분석24)

24) “공장설립 및 FEMIS 실무”, 한국산업단지공단, 2007년 6월, 16면을 참조하여 확
대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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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portunity(기회) Threat(위협)

기업규제완화 등 공장설립규제 완화

기업하기 좋은 나라 등의 지자체별 

지원

지역균형발전계획수립에 따른 지원

책 강화

입지 관련 규제법령의 완화 추세

구직인력의 증가 및 노동시장의 저

임금 구조화

부동산 경기의 불안정에 따른 지가

변동

공장설립 반대의 민원 가능성

   (마찰시 장기간 소요)
해외이전 등에 따른 제조업의 공동

화 등 사기저하

Strength(강점) Weakness(약점)

각종 조세 및 금융지원

산업기반시설 등의 SOC 여건이 양호

공장설립관련 허가절차 용이

건폐율, 용적율 등이 완화되어 적용

건축법에 의한 조경의무면제

공동공해방지시설 설치로 공해배출

업종의 입주용이

집단화로 기업상호간 정보 기술교

환 및 경쟁력 확보 용이

연관기업의 계열화를 통한 물류비 

절감

단지개발에 상당한 기간 소요되어 적

기 적소에 확보 곤란

개별입지에 비해 분양가격이 높은 편임

구획단지이므로 입주 후 사업확장 곤란

공장부지의 매각 등 처분의 제한

90년대 이전에 조성된 기존 산업단

지의 노후화

첨단산업중심으로의 산업구조 변화

기존 외곽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가 

도시 팽창으로 도심에 편입되어 환

경 교통문제 등의 부작용 발생

(2) 계획입지의 SWOT 분석25)

25) “공장설립 및 FEMIS 실무”, 한국산업단지공단, 2007년 6월, 16면을 참조하여 확
대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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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portunity(기회) Threat(위협)

클러스터가 활성화될 경우 기업의 

대내외 경쟁력 강화, 네트워킹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

산업집적으로 인한 상권의 형성, 경

제 문화적 혜택

복합산업단지 등 신개념 산업단지가 등

장할 경우 분양율 및 고용증가 기대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규

제완화

   (산업단지내 공장증설 및 시설교체 

제한완화를 위한 법률개정, 행정처리

기간의 단축 등)

공장시설의 집단적 배치로 사회적 

비용 환경문제의 최소화

주변 공장과의 임금수준 및 후생시

설 등의 차이로 종업원의 불만이 나

타날 수 있음

인근 기업의 노사분규 파급이 우려됨

개성공단, 해외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국내 산업단지 분양율이 저하될 우려

분양율 저하가 장기화될 경우 금융

비용의 증대

산업단지가 다양화됨에 다라 입주업

무의 일관성 저해

(3) 산업용지 현황26)

1) 산업용지 지정 개발 현황 

2005년 말 현재 전국의 공장용지 면적은 651,242,600m²(197백만평)이며, 

이중 산업단지내의 공장용지는 전체의 54%에 해당하는 353,720,600m²(107

백만평)이고 개별입지의 공장용지는 전체의 46%에 해당하는 297,522,000m² 

(90백만평)이다.

26) 자세한 것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국토정책국 산업입지정책을 참조하여 정리하
였음. http://www.moct.go.kr/mct_hpg/Html/05/056/056_31_4.jsp?DEPT=1500903 (2008. 6. 
27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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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정 개발 분양 현황

2005년 말 현재 산업단지는 570개소에 1,175,873,060 (35,570만평)이 

지정되어, 이중 469,159,136m²(14,192만평)이 개발되어, 개발된 산업단

지 중 454,448,326m²(13,747만평)이 분양되고 3.1%인 14,743,868m²(446

만평)이 미분양 되었다.

3) 개별입지와 계획입지의 구별

구분 개소 지정면적 분양대상 개발 분양 미분양(%)

계 570  1,175,621 559,407 469,067 454,333 14,735(3.1)

국가 35 898,207 358,131 315,805 306,823 8,982(2.8) 

지방 206 226,022 160,112 115,285 110,194 5.091(4.4) 

농공 329 51,392 41,164 37,978 37,316 662(1.7) 

분양대상 : 산업, 주거, 지원 

4) 산업용지에 대한 국고지원현황 

산업단지의 분양가 인하 및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산업단

지 진입도로, 용수시설 및 하 폐수처리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국

가에서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50만 이상의 지방산업단지 진입도

로 및 하 폐수처리시설은 1997년부터, 용수시설은 1998년부터 지원

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는 산업용지의 공급확대를 위하여 국고지원 

규모를 30만 이상으로 확대하여 산업단지 진입도로, 용수 등을 지원

하고 있다. 또한 진입도로와 공업용수는 국토해양부에서 지원하고 있

으며, 폐수처리시설은 환경부에서 지원하고 있다. 

지방에 소재한 미개발, 미분양 산업단지를 국민임대 산업단지로 지

정하여 단지 내 도로, 녹지, 상 하수도 설치비 국고보조 및 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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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조사비에 대한 국고지원도 실시되고 있다. 

(4) 입지유형별 공급계획 

1) 제2차 산업입지공급계획

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경우 2001년 52%, 2006년 54.4%, 2011년 

55.7%로 높아지고, 개별입지는 2001년 48%, 2006년 45.6%, 2011년 

44.3%로 낮아질 것으로 정부의 2차 산업입지공급계획은 전망하고 있

다. 다음은 2차 산업입지공급계획에 따른 입지유형별 공급계획이다.

<표8 > 입지유형별 공급면적 추정27)

(단위: , %)

구   분 2001 2006 2011
증가량

2002-2006 2006-2011 2002-2011

전  체
512.0

(100.0)
575.8~584.1

(100.0)
618.3~632.0

(100.0) 63.8~72.1 42.5~47.9 106.3~120.0

계획입지
266.2
(52.0)

312.0~317.7
(54.2~54.4)

341.9~351.8
(55.3~54.4) 45.8~51.5 29.9~34.1 75.7~85.6

개별입지
245.8
(48.0)

263.8~266.4
(45.8~45.6)

276.4~280.2
(44.7~44.3) 18.0~20.6 12.6~13.8 30.6~34.4

공급규모(순수요+추가수요) 기준

2) 제2차 산업입지공급계획의 수정

2002년-2011년까지의 2차 산업입지공급계획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

는 2008년 6월 24일, 기존 시 도별 산업입지 공급계획의 중앙중심 

계획에서 지자체별 실수요를 반영한 Bottom up 방식으로 전환하고 만

성적인 수급불일치 문제의 조기해결을 위하여 차기계획을 조기 수립

27)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국토정책국 산업입지정책 중 산업입지공급계획 참조  http:// 
www.moct.go.kr/mct_hpg/Html/05/056/056_31_3.jsp?DEPT=1500903 (2008. 6. 27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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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분   류   구   분

공장입지선정

공장설립 신청 

및승인(인 허가) 

 관련서류

 -공장신설승인신청서
 -산업단지입주계약
  신청서
 -창업사업계획서
 -의제처리신청서류

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입지공급계획 수립지침(안)을 내놓았다. 동 지

침(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급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변경되

면 2009년부터 2018년까지의 산업입지공급계획의 경우 공장입지와 관

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공장입지의 최일선에 있는 기관의 의견이 많

이 반영됨으로써 보다 현실적합성을 갖는 입지공급계획이 수립 될 것

으로 기대된다. 

3. 공장설립 진행도

[그림4 ] 공장설립 진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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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분   류   구   분

공장건축 및 

완료신고 

 관련서류

 -500 미만신규등록

 공장설립완료신고

구  분 절       차 내      용

(신청기업) 

공장입지 예정지 선정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구비서류
준비
해당시 군 공장설립담당부서(공
장설립 민원실)에 접수 

(시장 군수)
 

복합민원심의(관련법률 적용심의)
 -입지의 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
 -환경관련 검토
 -건축허가가능여부 검토
공장설립 인 허가 부서 

  

4. 공장설립 승인절차

공장설립의 승인 절차를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5 ] 공장설립 승인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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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절       차 내      용

(신청기업) 
건축허가 신청 
건축착공 신고 
건축 사용검사 

(신청기업) 
공장가동에 필요한 제조시설 설치

기계설치완료 후 2개월 이내 

(시장 군수) 

공장설립 완료신고 및 승인사항

과의 일치 여부확인

공장설립완료신고 접수후 3일 
이내 통보

공장 설립의 승인 절차를 토지이용과 관련하여 보다 세부적으로 살

펴보면 개별입지에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의 절차를 도시지역에서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 개별입지중 비도시

지역에서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건설하는 경우, 개별입지중 도시

지역에서 창업사업계획승인으로 추진하는 경우, 개별입지중 비도

시지역에서 창업사업계획승인으로 추진하는 경우, 개별입지에서 

창업사업계획승인으로 추진하는 경우, 개별입지에서 창업사업계획

승인으로 추진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28) 각각의 경우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1) 개별입지 중에서 도시지역에서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공장을 
건설하는 경우 

개별입지중 도시지역에서 공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토지소

유자 및 토지의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공업지역에서 개발행위허

가규모 이상인 경우에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먼저 수립한 후 공장설립

승인을 받아 공장을 건설할 수 있다. 

28) 국토행양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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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시 사

전환경성검토와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교통영향평

가 대상사업인 경우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공장설립승인 전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사전

재해영향성검토를 실시하여야 하고, 관련 영향평가 대상 사업인 경우

에는 관련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재해영향평가 대상일 경

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제외한다. 

(2) 개별입지중 비도시지역에서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건설하는 
경우 

개별입지중 비도시지역에서 공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토지

소유자 및 토지의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해당하는 지역에서 체

계적 계획적으로 개발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

계획을 먼저 수립한 후 공장설립승인을 받아 공장을 건설할 수 있다.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시 사

전환경성검토와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공장설립승인 전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사전

재해영향성검토를 실시하여야 하고, 관련 영향평가 대상 사업인 경우

에는 관련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재해영향평가 대상일 경

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제외한다. 

(3) 개별입지중 도시지역에서 창업사업계획승인으로 추진하는 경우 

개별입지중 도시지역에서 공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토지소

유자 및 토지의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공업지역에서 개발행위허

가규모 이상인 경우에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먼저 수립한 후 창업사업

계획승인을 받아 공장을 건설할 수 있다. 단,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은 

창업예정자이거나 창업 후 7년 이내에 자가공장을 보유하지 않은 경

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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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시 사

전환경성검토와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창업사업계획승인 전에 관련 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와 관련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재해영

향평가 대상일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제외한다. 

(4) 개별입지중 비도시지역에서 창업사업계획승인으로 추진하는 경우

개별입지중 비도시지역에서 공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토지

소유자 및 토지의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해당하는 지역에서 체

계적 계획적으로 개발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

계획을 먼저 수립한 후 창업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장을 건설할 수 

있다. 단,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은 창업예정자이거나 창업 후 7년 이

내에 자가공장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시 사

전환경성검토와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창업사업계획승인 전에 관련 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와 관련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재해영

향평가 대상일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제외한다. 

(5) 개별입지에서 창업사업계획승인으로 추진하는 경우

개별입지에서 공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토지소유자 및 토

지의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개발행위허가규모 이하인 경우에 창

업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장을 건설할 수 있다. 단, 창업사업계획승인

신청은 창업예정자이거나 창업 후 7년 이내에 자가 공장을 보유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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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경우에 한한다. 또한 창업사업계획승인 전에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인 경우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6) 개별입지에서 공장설립승인으로 건설하는 경우

개별입지에서 공장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토지소유자 및 토

지의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개발행위허가규모 이하인 경우에 공

장설립승인을 받아 공장을 건설할 수 있다. 공장설립승인 전에 교통

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5. 국토의 용도지구 구분

2003년 1월1일부로 폐지된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에서 용도지역을 

도시 준도시 농림 준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의 5개로 나누고 있었

고, 새로이 시행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는 용도지역을 4

개로 나누었다. 기존의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을 합쳐 관리지역으

로 구분하고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여 관리하기 시작

하였다. 간단히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9 > 용도지구역 구분

이전 5개 용도지역 (도시 준도시 농림 준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변경

4개 용도지역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관리지역(준도시 준농림지역 편입) :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 

세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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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지  역

도시지역

주거지역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

6. 용도지역의 지정

<표10 > 용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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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 운북동 운서

동 중산동 남북동

덕교동 을왕동 무의

동, 서구 대곡동 불노

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

동 원당동, 연수구 송
도매립지(인천광역시장
이 송도 신시가지 조성

을 위하여 1990년 11월
12일 송도앞 공유수면

1. 경기도
- 동두천시
- 안산시
- 오산시
- 평택시
- 파주시
- 남양주시(와부읍, 진접
읍, 별내면, 퇴계원면, 
진건읍, 오남읍에 한
한다.)

- 용인시(기흥읍, 구성읍, 
풍덕천동, 신봉동, 죽
전동, 동천동, 고기동, 
상현동, 성복동, 남사
면, 이동면과 원삼면 

1. 경기도
-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 이천시
- 남양주시(화도읍, 수동
면, 조안면에 한한다.)

- 용인시(김량장동, 남동
역북동 삼가동 유방

동 고림동 마평동

운학동 호동 해곡

동, 포곡면,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과 원
삼면 가재월리 사암

리 미평리 좌항리

맹리 두창리 고당

리 문촌리에 한한다.)

7.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권역구분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권역은 크게 셋으로 나눌 수 있다. 과밀억제

권역과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이 그것이다. 과밀억제권역은 

산업의 밀집도와 인구증가율이 현저히 높아 공장이전 촉진 및 신설 또

는 증설의 제한이 필요한 대도시와 그 주변지역을 말하며, 성장관리권

역은 산업의 밀집도와 인구증가율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일정

한 범위 안에서 공장 신설 또는 증설의 허용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자연보전권역은 한강수계의 수질 및 녹지 등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

여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의 제한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수도권정비

계획법상의 권역을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11 >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권역의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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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매립 공사면허를 받은 

지역을 말한다), 남동유
치지역을 제외한다] 

3. 경기도
- 의정부시
- 구리시
- 남양주시(호평동 평내

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

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에 한한다.)
- 하남시
- 고양시
- 수원시
- 성남시
- 안양시
- 부천시
- 광명시
- 과천시
- 의왕시
- 군포시
-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을 
제외한다)

목신리 죽릉리 학일

리 독성리에 한한다.)
- 연천군
- 포천군
- 양주군
- 김포시
- 화성시
- 안성시(가사동 가현동

명륜동 숭인동 봉남

동 구포동 동본동

영동 봉산동 성남

동 창전동 낙원동

옥천동 현수동 발화

동 옥산동 석정동

서인동 인지동 아양

동 신흥동 도기동

계동 중리동 사곡

동 금석동 당왕동

신모산동 신소현동

신건지동 금산동 연

지동 대천동, 대덕면, 
미양면, 공도읍, 원곡
면, 보개면, 금광면, 
서운면, 양성면, 고삼
면과 죽산면 두교리

당목리 칠장리 및 삼

죽면 마전리 미장

리 진촌리 기솔리에 

한한다.)

2. 인천광역시 중 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
동 운북동 운서

- 가평군
- 양평군
- 여주군
- 광주시
- 안성시(일죽면과 죽산
면 죽산리 용설리

장계리 매산리 장릉

리 장원리 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 덕

산리 율곡리 내장

리 배태리 내강리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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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동 중산동 남북

동 덕교동 을왕

동 무의동, 서구 대
곡동 불노동 마전

동 금곡동 오류

동 왕길동 당하

동 원당동, 연수구 

송도매립지, 남동 유
치지역 

- 시흥시중 반월특수지역

8. 공장 총량제29)

(1) 의 의

공장총량제도는 수도권의 과도한 제조업 집중을 억제하기 위하여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에 허용되는 공장총량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

하는 공장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을 제한하는 제도로서 1994년 도입

되었다. 

공장총량제의 법적 근거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이다. 수도권정

비계획법 제18조는 “공장 학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구집중유

발시설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신

설 증설의 총 허용량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신설 증설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장총량제도는 2003년까지는 

매년마다 연간총량을 설정하여 운영하였으나, 2004년부터는 3년마다 

3년간 총량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계획기

29) 공장총량제에 관한 부분은 건설교통부, “공장총량운영에 대한 지침”을 참조하여 
정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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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2006 2020)과 일치하도록 2006년부터 새로이 3년마다 3년간 총량

을 설정30)하여 운영하고 있다. 

(2) 공장총량제의 근거 및 적용대상

1) 공장총량제의 근거

공장총량제는 공장건축물의 건축법에 의한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

경 면적으로서 동법에 의한 건축허가 건축신고 용도변경신고 또는 

용도변경을 위한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신청 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한다(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1조).

2) 공장총량제의 적용대상 

공장총량의 적용대상은 산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 “산

집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제

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의 

각층의 바닥면적과 사무실 및 창고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

다)이 200 이상인 공장건축을 말한다. 이 경우 공장총량의 적용면적

은 산집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장”에 해당하는 모든 건축물

의 연면적을 말한다.31)

(3) 공장총량제와 공장의 신축, 증축, 용도변경의 범위

1) 공장의 “신축”

공장의 “신축”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서 새로이 건축물을 축조(개

축 및 재축의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행위를 말한다.

30) 2004 2006년 공장총량운영계획 은 2006. 9. 29일자로 종료한다. 다만, 2004
2006년 공장총량 운영계획 에 따라 ’06. 1. 1부터 2006. 9. 29까지 기집행된 공장총
량(산업단지이외 공업지역 건축허가량 포함)은 2006 2008년 공장총량 운영계획
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자세한 것은 “공장총량제도의 운영지침”, 건설교통부, 
2006년 9월 29일 참조.

31) “공장총량제도의 운영지침”, 건설교통부, 2006년 9월 29일, 2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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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장의 “증축”

공장의 “증축”이라 함은 건축물 연면적을 증가시키는 것으로서, 공

장총량의 적용대상(3-2-1에 해당하는 공장건축)이 아닌 건축물이 “증

축”으로 인하여 공장총량의 규제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전체

의 건축물 연면적에 대하여 공장총량을 적용한다.

3) “용도변경”

“용도변경”은 “공장”용도가 아닌 건축물을 산집법에 의한 “공장”으

로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의 용도변경은 건축법상 용

도변경과 다르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4) 공장총량 적용 제외 대상

다음의 경우에는 공장총량제의 적용에서 제외된다. 즉 아파트형 

공장의 건축, 가설건축물 및 건축법상 허가나 사전신고대상이 아

닌 건축, 공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수용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로서, 종전의 건축물 연면적이내의 공장건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수도권정비

계획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건축 총량규제를 배제하도록 규정

된 지역안에서의 공장건축의 경우에는 공장총량제의 적용을 받지 아

니한다.   

(5) 공장총량의 연도별 지역별 입지유형별 배정

1) 연도별 배정계획 수립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

다)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설정한 시 도별 총량의 범위 안에서 연도별 

배정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수도권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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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획법 시행령 제22조 제4항). 또한 시 도지사가 연도별 배정계획

을 수립하는 경우, 연간 공장총량은 총 허용량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시 도지사는 시 군 구별 배정계획 수립시 시 군 구간 

물량 과부족 발생할 때에 조정이 용이하도록 입지유형별로 각각 20%

의 범위 내에서 배정을 유보할 수 있다.

2) 지역별 배정계획 수립

시 도지사는 관할 시 군 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지역별 여건을 

감안하여 공장건축을 계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연도별 배정계획의 범위 안에

서 지역별로 공장총량을 할당할 수 있다(시행령 제22조 제5항). 공장총

량을 할당하는 경우 그 내용을 시 도에서 발행하는 공보에 고시하여

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시행령 제22조 제5항). 

시 도지사가 지역별로 공장총량을 할당하는 경우에는 과거의 집행

실적 공장건축허가 유보량 기타 향후 공장수요 등을 감안하여 지역

별로 적정하게 배정하여야 한다.

3) 입지유형별 배정계획 수립

시 도지사는 시 군별로 “산업단지이외 공업지역”과 “개별입지”로 

구분하여 공장총량을 배정하되, 개별입지의 총량을 감하여 “산업단지 

이외 공업지역”의 총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개별입지”총량을 초과하

여 건축허가가 불가피한 경우, 시 도지사는 “산업단지이외 공업지역

총량”의 20% 범위 내에서 이를 “개별입지 총량”으로 전용하여 집행할 

수 있다.

(6) 공장총량의 집행시점 및 건축제한

공장총량은 건축허가 또는 신고 등의 시점에서 집행하되, 배정된 공

장총량의 범위 내에서 공장건축 허가 등을 하여야 하며, 총량규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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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과 다르게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

조 제4항).

공장총량은 가급적 월별 분기별 등으로 적절히 배분하여 조기에 

소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공장 

등 수도권의 정비방향에 부합하는 경우, 기존 공장을 증축하는 경

우, 외국인투자기업, 첨단업종, 벤처기업 등 지역전략산업 육성 등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공장건축을 하는 경우, 공장

설립 승인과 동시에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 최초 공장설립 승인 

신청인과 건축주가 동일한 경우, 기타 실수요자라고 판단되는 경우 

등 실수요자인 경우, 유사한 업종인 경우에는 규모가 작은 공장, 

건축허가 신청 후 장기간 대기한 경우, 기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장 총량

을 우선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

(7) 건축허가 취소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장건축허가 후 1년 이상 미착공한 경우와 

미착공기간이 1년 이내라도 사실상 건축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부도, 사업계획 변경 등)에는 동 공장건축허가를 취소하여 배정

된 공장총량이 사장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장총량 설정 

기간 중에 건축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동 공장총량을 집행하지 아니

한 것으로 본다.

(8) 공장총량 집행 잔량의 처리 

연도별로 배정된 공장총량 중 당해 연도에 집행 못한 잔량은 공장

총량 설정 기간 중에 한해 다음 년도로 이월(단, 설정기간 마지막년도

에는 이월 불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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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장총량 운영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의 건축허가

공장총량 운영계획기간(매 3년)의 초년도 1월 1일 이후부터 공장총

량운영계획이 확정 고시될 때까지 공장건축허가는 전년도 공장총량 

집행실적의 50% 범위 내에서 집행이 가능하다. 이 경우 집행된 공장

건축허가 물량은 공장총량운영계획에 따라 고시된 공장총량물량에서 

집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일반인이 당해지역에 배정된 공장총량 

및 집행실적을 알 수 있도록 공보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공지하고, 건축허가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

장설립 승인 신청시 공장총량제도의 취지, 개략적인 건축허가소요  

기간 등을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시 도지사는 과거 3년간의 공장건축량, 공업단지 중 공장설립가능

지역 및 향후 3년간의 공장건축 예상량 등 시 도별 총허용량 설정에 

관계되는 기초자료를 시 도별 총허용량을 결정하는 해의 1월 31일까

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 시 도별 공장건축 총허용량(2006년-2008년)

(단위 : 천㎡)

구    분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총허용량 12,245 608 898 10,739

산업단지 이외 

공업지역
4,622 596 804 3,222

개별입지 7,623 12 94 7,517



제 1절 공장의 개념 및 공장 설립 개관

99

9. 문화재발굴 관련 사항

(1) 문화재발굴

1) 발굴허가의 대상

문화재보호법 제44조의 1항에 정한 바와 같이 매장문화재가 포장되

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토지 및 해저로서 단서조항의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를 말한다. 즉 연구의 목적으로 발굴하는 경우(*학술발

굴), 건설공사를 위하여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구제발

굴), 건설공사 시행중 그 토지 및 해저에 매장문화재가 포장된 것

으로 인정된 경우로서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구제발굴)를 

말한다.

2) 발굴비용의 부담

문화재발굴비용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발굴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문화재보호법 제44조 7항). 이는 매장문화재 정책의 기

본원칙이 원형보존에 있는 만큼 개발로 매장문화재를 파괴하거나 문

화재로서 보존 및 활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 경우, 최소한의 기록

보존을 위하여 원인자 부담원칙을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32)

(2) 문화재지표조사 관련 

1) 문화재지표조사 대상 공사

동일한 목적으로 분할하여 연차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함

으로써 사업의 전체면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32) 자세한 것은 문화재청, 발굴조사업무지침(발굴조사과-1852호) 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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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및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에서 시행하

는 건설공사로서 사업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하

천에서 이루어지는 골재 채취는 사업 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

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 해안선으로부터 10킬로미터 미만인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

사로서 사업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골재 채취

의 경우에는 해안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미만인 지역에서 시행

하고 사업 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해안선으로부터 10킬로미터 이상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

사로서 사업 면적이 2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골재 채

취의 경우에는 해안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상의 지역에서 시

행하고 사업 면적이 2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개발사업의 

인 허가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지표조사를 명하는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 문

화유적이 분포되어 있거나 문화유적과 근접한 지역 및 문화재지표

조사보고서 문화유적분포지도 문화유적원부 그 밖의 관련 학술

문헌에 근거하여 문화유적이 분포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 

과거 문화재가 출토된 바 있는 지역, 경주시 공주시 김해시 부여

군 및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고도지역, 관계 전문가의 자문

의견에 비추어 지형여건상 매장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큰 지역, 문화재보호법 제54조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발견된 곳으로 

신고된 지역을 말한다.



제 1절 공장의 개념 및 공장 설립 개관

101

2) 문화재 지표조사 제외사업 ( 문화재보호법시행령 제53조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내지 제4호의 건설공사인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건설공사에 해당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지표조사가 이미 실시된 지역에서 행하는 건설공사

절토(切土) 또는 굴착(掘鑿)으로 인하여 유물 또는 유구 등을 포

함하고 있는 지층이 이미 훼손된 지역에서 행하는 건설공사

공유수면의 매립, 하천 또는 해저의 준설, 골재 및 광물의 채취

가 이미 이루어진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복토(覆土)된 지역으로서 복토 이전의 지형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제43조의5의 규정에 의한 문화유적분포지도상 문화재 분포지역 

또는 매장 문화재분포예상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총사업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지표의 원형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입목(立木) 죽(竹)의 식

재 또는 벌채

. 공장설립 승인

1. 공장설립 승인 및 신청 

공장건축 면적이 500 이상인 신설 증설 이전 제조시설설치 또

는 업종 변경(업종추가 포함)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 또는 구

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승인을 얻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승인대상 이외(500 미만)의 공장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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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장건축면적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 면적

을 합산한 면적이 공장건축면적이 된다. 

(1) 건폐율  

건폐율이라 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로서, 건평은 1층

만의 면적을 가리키며, 2층 이상의 면적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또, 대

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 

(2) 용적율  

용적율이라함은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계한 면적을 말한다. 

(3) 기준공장건축면적율 

제조업종별 공장부지면적에 대한 공장건축물 등의 면적 비율로 공

장설립 승인시 건축면적이 기준공장건축면적율이상 건축되어야 한다. 

기준공장건축면적 = 공장부지면적 × 기준공장면적률  

3. 부대시설의 증설  

(1) 공장 부대시설의 증설

공장 부대시설의 증설에 있어서 등록공장의 부대시설을 증설한 자

에게는 공장등록변경 신청 후 변경교부 한다. 부대시설만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증설승인을 받지 아니한다. 수도권의 자연보전지역 및 영별

표 2 제3호(성장관리지역의 기타지역)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업이 사무실 창고면적을 증설하는 경우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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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장 부대시설의 범위 

부대시설의 범위는 산집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

고 있다. 사무실 창고 경비실 전망대 주차장 화장실 및 자전

거보관시설, 수조 저유조 싸이로 및 저장조등 저장용 옥외구축

물(지하 저장용 시설을 포함), 송유관, 옥외주유시설, 급 배수시설, 

변전실, 기계실 및 펌프실, 폐기물처리시설 및 환경오염방지시설, 

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이용효율 증대를 위한 시설, 공동산업

안전시설 및 보건관리시설, 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

실 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

설, 제품전시 판매장(당해 공장 생산제품에 한함), 원자재 및 완제

품 등의 적하차를 위한 호이스트, 기타 당해 제조시설의 관리 지

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

하는 시설이 부대시설에 포함된다. 

4. 공장설립 등의 승인사항의 변경 및 변경신고 

(1) 승인사항의 변경

공장설립 등의 승인사항의 변경은 공장부지면적, 공장건축면적, 부대

시설면적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때에 행한다. 다만 공장부지면적은 부

지면적보다 감소하였거나 부지면적이 20%이내로 증가한 경우는 제외되

며, 공장건축면적의 경우 20%내 증가이거나 기준공장면적율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감소인 경우는 제외된다. 또한 부대시설면적의 경우 기준

공장면적율의 범위 안에서의 변경은 제외된다(산집법 시행규칙 제7조). 

(2) 변경신고사항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 및 세부업종변경사항33)은 공장설립 등의 

변경신고사항이다. 다만 대표자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33) 세부업종변경사항은 산업자원부 공장입지기준고시 제2004-98호(2004.9.24)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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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업종변경사항의 경우 공장입지기준고시에 의한 업종분류 내에서

의 업종변경인 때에 변경신고사항이 된다(산집법 시행규칙 제7조의2). 

5. 공장설립 승인의 취소 등

공장설립 승인의 취소에 대하여는 산집법 제13조의5 및 산집법시행

령 제19조의4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자가 

사업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장설립 승인의 취소 등 

당해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상회복에 대하여는 

농지법 제44조 및 산지관리법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공장설립 승인을 얻은 날부터 3년(농지전

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된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착공을 않는 경우, 토지형질변경허가 등이 취소되어 

공장설립 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공장설립 등의 승인 및 제조

시설설치승인을 얻은 후 4년이 경과된 날까지 완료 신고를 하지 아니

하거나, 공장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다만, 지역의 경제

여건이나 공장규모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받은 경우를 제

외), 공장부지 또는 건축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용도로 활용하

는 경우, 공장설립 등의 승인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공장설립

의 승인이 취소된다. 

6. 제조시설설치승인 

제조시설설치승인은 미리 업종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어 건축된 공장건축물 또는 등록된 공장으로서 규정에 의하

여 그 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에 해당하는 공장건축물로서, 500

이상인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여 제조

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승인을 얻어야 하고, 건축면적의 20% 이



제 1절 공장의 개념 및 공장 설립 개관

105

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승인을 

얻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하여야 한

다(산집법 제14조의3). 

제조시설설치승인과 관련하여 산업단지에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에는 제조시설설치 승인을 얻을 것으로 본다. 

7. 제조시설 설치승인의 취소사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조시설설

치승인을 얻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업시행이 곤란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산집

법 제14조의4). 

동 조항에 의하여 산집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다.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얻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조시설의 설치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공장건축물이 멸실되

거나 용도변경 기타의 사유로 당해 제조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제조시설의 설치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산집법 시행령 제19

조의7).

. 공장관련 통계

1. 전국 공장등록 현황

2007년 12월 현재 전국의 등록 완료된 공장은 개별입지에 86,086개, 

계획입지의 경우 35,996개로 총 122,082개로 집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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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2 > 전국 공장등록 현황 2007년 12월 현재34)

공장등록 합  계

개별입지 계획입지

소계 일반 창업 소계 국가 지방 농공 자유 외국인

등록완료 122,082 86,086 81,532 4,554 35,996 18,384 12,511 4,798 160 143

부분가동 1,209 993 872 121 216 29 130 43 0 14

휴    업 1,407 1,264 1,204 60 143 15 45 82 0 1

영업정지 0 0 0 0 0 0 0 0 0 0

2. 전국 공장 규모 현황

전국의 공장 규모는 대기업, 중기업, 소기업으로 분류35)하여 볼 때, 

대기업의 경우 개별입지가 621개, 계획입지가 651개이며, 중기업의 경

우 개별입지가 3,861개, 계획입지가 3,639개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아니

하지만, 소기업의 경우 개별입지가 83,861개, 계획입지가 32,065개로 

약 두 배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상시고용인원 50인 미만의 소기

업의 경우 공장의 입지에 있어서 계획입지보다는 개별입지를 선호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4) 공장설립관리정보망, 통계자료 http://www.femis.go.kr/index.htm (2008년 5월 4일 검
색) 참조.

35) 공장설립관리정보망에서는 상시근로자수가 50인 미만일 경우 소기업, 50인 이상 
299인 미만일 경우 중기업, 300인 이상이거나 대기업계열사일 경우에는 대기업으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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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3 > 전국 공장 규모 현황 2007년 12월 현재36)

공장규모

(대/중/소)
합  계

개별입지 계획입지

소계 일반 창업 소계 국가 지방 농공 자유 외국인

대기업 1,272 621 561 60 651 331 237 59 17 7

중기업 7,500 3,861 3,602 259 3,639 1,485 1,535 514 72 33

소기업 115,926 83,861 79,445 4,416 32,065 16,612 10,914 4,350 71 118
 

3. 전국 공장용지/제조/부대시설 현황

2007년 12월을 기준으로 전국의 공장용지의 현황을 살펴보면 개별

입지가 312,706천 , 계획입지가 277,642천 로 비슷한 수준으로 집계되

었다.

<표14 > 전국 공장용지/제조/부대시설 현황 2007년 12월 현재37)

용지/제조
/부대시설

합  계

개별입지 계획입지

소계 일반 창업 소계 국가 지방 농공 자유 외국인

용   지 590,348 312,706 284,742 27,964 277,642 153,612 84,465 34,791 756 4,018

제    조 190,529 92,455 86,955 5,500 98,074 50,967 33,004 11,570 1,621 912

부대시설 82,203 39,979 37,627 2,352 42,224 22,851 12,316 6,739 86 232

단위 : ‘천 ’ 

36) 공장설립관리정보망, 통계자료 http://www.femis.go.kr/index.htm (2008년 5월 4일 검
색) 참조.

37) 공장설립관리정보망, 통계자료 http://www.femis.go.kr/index.htm (2008년 5월 4일 검
색)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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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장 용도지역 

(1) 공장 용도지역 현황

<표15 > 공장 용도지역 현황 2007년 12월 현재38)

용도지역 합계

개별입지 계획입지

소계 일반 창업 소계 국가 지방 농공 자유 외국인

도시지역 75,033 42,193 41,293 900 32,840 18,358 12,407 1,766 159 150

관리지역 43,239 40,212 36,864 3,348 3,027 9 138 2,879 0 1

농림지역 1,814 1,812 1,614 198 2 0 0 2 0 0

자연환경
보전지역

229 228 203 25 1 0 1 0 0 0

기타지역 4,383 3,898 3,634 264 485 61 140 276 1 7

(2) 용도지역에서의 공장신설 추이

2006년 7월 현재 우리나라의 공장 수는 총 11만 3,916개로 조사되고 

있으며, 이중 개별입지에 72.4%인 8만 2,522개, 계획입지에 27.6%인 3

만 1,394개의 공장이 입주하고 있다. 

38) 공장설립관리정보망, 통계자료 http://www.femis.go.kr/index.htm (2008년 5월 4일 검
색)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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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6 > 용도지역에서의 공장신설 추이(건수 기준)

단위 : 개소

계획
입지

개별입지

합계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
지역

자연
환경

소계1만
미만

1만
이상

계

2001 1,997  1,043 3,518 156 3,674 139   6 4,862 6,859 

2002 3,140  1,293 4,842 174 5,016 274   5 6,588 9,728 

2003 4,267  1,192 2,615 258 2,873 181   1 4,247 8,514 

2004 5,717    947 1,997 277 2,274 204   8 3,433 9,150 

2005 6,661    951 1,992 308 2,230 129  10 3,320 9,981 

입지제한 없음  없음 사전절차
제한 
허용

금지

5. 공장 고용현황

<표17 > 공장 고용현황 2007년 12월 현재39)

고용

현황
합  계

개별입지 계획입지

소계 일반 창업 소계 국가 지방 농공 자유 외국인

남 2,155,279 1,160,834 1,100,927 59,907 994,445 547,948 342,765 88,056 8,600 7,076

여 731,325 435,002 414,591 20,411 296,323 132,841 115,361 39,464 6,015 2,642

외국남 18,435 10,830 9,864 966 7,605 3,577 2,341 1,250 105 332

외국여 753 233 226 7 520 266 200 54 0 0

39) 공장설립관리정보망, 통계자료 http://www.femis.go.kr/index.htm (2008년 5월 4일 검
색)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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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합  계
개별입지 계획입지

소계 일반 창업 소계 국가 지방 농공 자유 외국인

음식료품 
제조업

11,036 9,488 8,775 713 1,548 248 669 630 0 1

담배 제조업 14 11 9 2 3 0 2 1 0 0

섬유제품 
제조업(봉제
의복 제외)

7,643 5,384 5,139 245 2,259 472 1,385 393 9 0

봉제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2,320 1,979 1,968 11 341 215 105 17 4 0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057 824 816 8 233 89 132 10 2 0

목재 및 나무 
제품 제조업 
(가구제외)

2,637 2,211 2,036 175 426 243 114 69 0 0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804 2,201 2,064 137 603 241 209 152 0 1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3,771 3,152 3,115 37 619 452 150 16 0 1

코크스, 석유 
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180 99 89 10 81 52 24 5 0 0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6,288 3,992 3,680 312 2,296 1,187 732 359 3 15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8,189 6,186 5,721 465 2,003 799 683 509 5 7

6. 공장 업종별 현황

<표18 > 공장 업종별 현황 2007년 12월 현재40)

40) 공장설립관리정보망, 통계자료 http://www.femis.go.kr/index.htm (2008년 5월 4일 검
색)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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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종 합  계
개별입지 계획입지

소계 일반 창업 소계 국가 지방 농공 자유 외국인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6,219 5,383 4,938 445 836 196 254 377 4 5

제1차 금속 
산업

3,584 1,883 1,770 113 1,701 940 628 129 1 3

조립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15,613 9,821 9,208 613 5,792 3,493 1,705 566 13 15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9,554 12,434 11,93
7 497 7,120 4,173 2,422 482 19 24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1,384 958 933 25 426 266 133 26 1 0

기계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 
장치 제조업

7,666 5,541 5,434 107 2,125 1,255 606 254 6 4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 
장비 제조업

7,638 4,846 4,760 86 2,792 1,729 848 157 37 21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3,380 2,265 2,214 51 1,115 608 352 133 17 5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149 2,820 2,574 246 2,329 914 1,005 365 8 37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2,136 1,517 1,430 87 619 351 142 82 25 19

가구 및 
기타제품 
제조업

4,909 4,112 3,977 135 797 419 251 121 6 0

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1,527 1,236 1,021 215 291 86 135 70 0 0

부동산업 256 56 54 2 200 71 107 22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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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공장 설립 관련 법령 개관

공장 설립과 관련된 법령은 매우 많다. 그중에서 중요한 것을 중심

으로 살펴본다. 먼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개

별입지 및 계획입지의 공장설립 및 산업단지 관리에 대한 규율을 하

는 법률이다. 동법은 산업집적 활성화와 공장의 원활한 설립 지원, 산

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체계적 관리를 실현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

전 및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할 것을 목적으로 입법되었다. 둘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있는 국

토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셋째,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은 중소기업 설립

을 촉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건실한 산업구조의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넷째, 기업활

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기업활동에 관한 행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다섯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기존 기업의 벤

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 창업을 촉진하여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제고 하는데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여

섯째,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과 편의제공을 통

하여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촉진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일곱째, 소기

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

유로운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만들어 졌다. 여덟째, 토지이용 

및 건축, 환경 등에 관련된 법률들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수도권정비계획법, 농지법, 산림법, 산지관리법, 건축법, 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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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집법 제2조

(공장의 정의)

제 2조 (공장의 정의) 

  1. “공장”이라 함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

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산집법 시행령 

제2조 (제조업의 

범위)

제 2조 (제조업의 범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

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으로 한다. 다

만, 석탄산업법 에 의한 석탄가공업은 이를 제조업으로 

본다.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조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 조

립 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제조시설의 관리 지원, 

하천법, 사도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산업발전법,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소음 진동규제법, 환경영향평가법, 수

도법, 자연공원법, 문화재보호법, 전원개발촉진법 등이 있다. 

이상의 관련 법령 중에서 규제개혁위원회가 제시하고 있는 규제맵

의 제1단계 사업계획수립단계, 제2단계 입지선정 및 부지확보의 단계, 

제3단계 공장설립/창업계획승인 단계의 해당 법령 중 주요 법령의 내

용을 도표로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제1단계 : 사업계획수립단계

<표19 > 제1단계 : 업종선정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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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당해 공장부지안에 설치하

는 부대시설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인구집중유발시

설의 종류 등)

제 3조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종류 등)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구집중유발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로서 대학 산

업대학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각각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

의 각층의 바닥면적과 사무실 및 창고의 각층의 바닥면

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공청사(도서관, 전시장, 공연

장, 군사시설중 군부대의 청사, 국가정보원 및 그 소속기

관의 청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서 건축물의 연면적

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나.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공공법인”이라 한다)의 

사무소(연구소 및 연수시설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1) 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 의 적용을 받는 정부투

자기관 및 그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2)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정부출

자기업체

      (3)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대상 법인으로서 정부

로부터 출연을 받거나 받은 법인

      (4) 개별법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주무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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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의 인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고 당해 법률에 의하

여 직접 설립된 법인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업무용건축물 판매용건축물 및 

복합용건축물.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의 사무소로 사용되는 건축물과 자연보전권역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

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

제회의시설중 전문회의시설을 제외한다.

    가. 업무용건축물 :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업무용

시설”이라 한다)이 주용도[당해 건축물의 업무용시설

의 면적의 합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분류에 

의한 용도별 면적(이하 “용도별 면적”이라 한다)중 가

장 큰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인 건축물

로서 그 연면적이 2만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또는 

업무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로서 그 업무용시

설의 면적의 합계가 2만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마목 및 동표 제14

호 나목의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

설, 동표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동표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라목 및 마목의 시설에 한한다) 

및 동표 제18호의 창고시설. 다만, 각 시설의 면적이 

(1)의 규정에 의한 시설 면적의 합계보다 작은 경우

에 한한다.

    나. 판매용건축물 :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1) 다음의 (가) 및 (나)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판매용

시설”이라 한다)이 주용도(당해건축물의 판매용시설

의 면적의 합계가 용도별 면적중 가장 큰 경우를 말

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인 건축물로서 그 연면

적이 1만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또는 판매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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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로서 그 판매용시설의 면적

의 합계가 1만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시설 및 동표 

제16호의 위락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

시설, 동표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동표 제5

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동표 제13호의 운동시설 

및 동표 제18호의 창고시설. 다만, 각 시설의 면

적이 (가)의 규정에 의한 시설면적의 합계보다 

작은 경우에 한한다.

      (2) 업무용시설 및 판매용시설(이하 “복합용시설”이라 

한다)이 주용도(당해 건축물의 복합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용도별 면적중 가장 큰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목 및 다목에서 같다)가 아닌 건축물로서 복합용

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1만5천제곱미터이상 2만5천제

곱미터미만이고 판매용시설의 면적이 업무용시설의 

면적보다 큰 건축물의 복합용시설에 해당하는 부분

    다. 복합용건축물 : 복합용시설이 주용도인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이 2만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또는 복합

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로서 그 복합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2만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 나목 및 다목의 시설과 

제20호 사목의 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로서 건축

물의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이상인 연수시설. 다만, 지방

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

나 출연한 법인이 설치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6. 제3호 내지 제5호의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시설의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지가 연접하고 소유자(제3호의 공공청

사의 경우에는 사용자를 포함한다)가 동일한 건축물에 대

하여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시설의 면적을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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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7조

(공장의 범위와 적

용기준)

제47조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법 제112조제4항의 규정
에 의한 공장의 범위는 별표 3에 규정된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공장을 제외한다)으로서 생산설비
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
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
이 500제곱미터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
면적에는 당해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

계구역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

탁장 의료실 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등 종업원의 후생복

지증진에 공여되는 시설과 대피소 무기고 탄약고 및 교

육시설을 제외한다)의 연면적을 포함한다.
  법 제1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장을 신 증설하는 경우 중과세할 사업용 과세물건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

권역(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 및 유치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

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안
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는 신설하거

나 증설하는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나. 과밀억제권역안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20이상을 증설하거나 건축물 연면
적 3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증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한 날부터 5년이내에 취득하는 공장용 차량 및 기계
장비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불
구하고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기존공장의 기계설비 및 동력장치를 포함한 모든 생
산설비를 포괄적으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나. 당해 과밀억제권역안에 있는 기존공장을 폐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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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과밀억제권역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한 후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다만, 타인소유의 공장을 
임차하여 경영하던 자가 그 공장을 신설한 날부터 2
년이내에 이전하는 경우 및 서울특별시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안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다. 기존공장(승계취득한 공장을 포함한다)의 업종을 변

경하는 경우

    라. 기존공장을 철거한 후 1년이내에 동일 규모로 재축
(건축공사에 착공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마. 행정구역변경등으로 인하여 새로 과밀억제권역으로 
편입되는 지역에 있어서는 편입되기 전에 이미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
정에 의한 공장설립의 승인이 있거나 건축허가를 받

은 경우

    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상이 경과한후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사.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노후등의 사유로 대체취득하
는 경우. 다만, 기존의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매각하
거나 폐기처분하는 날을 기준으로 그 전 후 30일이
내에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적용에 있어서 공장증설이라 함은 다
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공장용에 공하는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그 공장의 
부속토지의 면적을 확장하는 경우

    나. 당해 과밀억제권역안에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모를 초과하여 시설하는 경우

    다. 레미콘제조공장등 차량 또는 기계장비등을 주로 사
용하는 특수업종에 있어서는 기존차량 및 기계장비의 

100분의 20이상을 증가하는 경우
  시장 군수는 공장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중과세 상황

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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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정의)

제 2조 (정의) “벤처기업”이란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

업을 말한다.

  “투자”란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거나, 유한회사의 출자를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삭제 <2006.3.3>

  “벤처기업집적시설”이란 벤처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지원시설을 집중적으로 입주하게 함으로써 벤처기업

의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을 말한다.

  “실험실공장”이란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에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

장에 해당하는 업종의 생산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란 벤처기업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으로 집단화 협업화(협업화)를 통한 벤

처기업의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8조의4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전략적제휴”란 벤처기업이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기술 시설 정보 인력 또는 자본 등의 분

야에서 다른 기업의 주주 또는 다른 벤처기업과 협력관계

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신기술창업전문회사”란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와 이를 통한 창업 촉진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제11조의2에 따라 등록된 회사를 말한다.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이란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

고 있는 교지나 부지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

호에 따른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와 벤처기업 등에 

사업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1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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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집법 제9조
(공장입지기준 확
인 등)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관할구역안의 토지에 
대하여 지번별로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통지

하여야 한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공장설립이 

가능한 지역과 그 지역에서의 공장설립가능업종 등 지식경제

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보에 고시할 수 있다. 고시한 사항
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사전환경
성검토)
-입지선정 관련 
 환경 규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 및 자연환경

의 보전을 위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

업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수립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환경성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제 4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에 영향
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 확정(지역 지구 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 인

가 승인 면허 결정 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

정 허가등을 하기 전에 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중
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
(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기본법 제16조의 규정
에 의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
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과 재해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이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2. 2단계 : 입지선정 및 부지확보의 단계

(1) 입지선정 단계

<표20 > 제2단계 : 입지선정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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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재해
영향성검토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협의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중
앙본부장

  2.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시 도지사 및 시 도를 관할구역

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해당 시

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 도대책본부”라 한다)의 본
부장(이하 “시 도본부장”이라 한다)

  3.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시장 군수 구청장 및 시 군

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인 경우

에는 해당 시 군 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 군 구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시 군 구본부장”이
라 한다)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계

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을 검토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

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

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요청사항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

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각 대통령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로 정한다.
  소방방재청장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재해예방 복구 등 

재해경감업무의 전문성확보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방재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제 5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대상) 제4조의 규정에 의
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는 행정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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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선정 관련 환
경규제

및 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토 지역계획 및 도시의 개발

  2. 산업 및 유통단지조성
  3. 에너지 개발
  4. 교통시설의 건설
  5. 하천의 이용 및 개발
  6. 수자원 및 해양개발
  7. 산지개발 및 골재채취
  8.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9. 그 밖에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및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획 및 사업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1. 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적
으로 긴급한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중

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업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여
야 할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내지 제9조 
(수도권정비계획)

제 7조 (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과밀억제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나 그 허가 인가 승

인 또는 협의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연수 시설, 그 밖
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용도변경을 포함
하며, 학교의 증설은 입학 정원의 증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공업지역의 지정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나 그 허가등을 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또는 공공 청사의 신설 또는 
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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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지제한에 의한 
규제

  2.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이하 “시 도”라 한다)별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공업지역 지정.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도권정비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거나 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 8조 (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성장관리권역이 적정하게 성장하도록 하되, 지나친 인구집
중을 초래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
사,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증설이

나 그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성장관리권역에서 공업지역을 지

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도권정비계획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 9조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자
연보전권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나 그 허가등을 하여

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택지, 공업 용지, 관광지 등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
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개

발사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시 도별공장건축 

총 허용량 건교부

고시 2006-405호
(수도권공장총량)

- 입지제한에 의한 
규제

 시 도별 공장건축 총허용량

                                         (단위 : 천 )

구    분 수 도 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 기 도

총허용량 12,245 608 898 10,739

산업단지이외
공업지역  4,622 596 804  3,222

개별입지  7,623  12  94  7,517

 적용기간: 2006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
 제외대상: 산업단지, 200 미만 건축물, 경제자유구역, 

아파트형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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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제54조, 제55조,
제91조

- 용도별 입지제
한: 자연환경보
전지역

제54조 (발견 신고) 토지, 해저 또는 건조물 등에 포장(포장)
된 문화재(이하 “매장문화재”라 한다)를 발견하면 그 발견
자 또는 토지 해저나 건조물 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견된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5조 (발굴의 제한) 옛무덤, 조개무덤, 고생물자료, 천연
동굴, 그 밖에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되
는 토지와 해저는 발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의 목적으로 발굴하는 경우
  2. 건설공사(토목공사와 토지의 형질변경, 그 밖에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위하여 부
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건설공사 시행 중 그 토지와 해저에 매장문화재가 포장
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로서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발굴할 발굴 기

관과 그 대표자, 조사단장 및 책임조사원(이하 “발굴기관
등”이라 한다)을 적은 허가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
장 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 도지사와 문화재청장에

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91조 (문화재 지표조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

의 시행자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계획 수립 시 해당 공사 지

역에 대한 유적의 매장과 분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

화재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는 해당 건설공사 시행자의 요청
으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문화재청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문화재 관련 전문기관이 수행하며,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지표조사를 끝내면 그 조사보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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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업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

쳐 시 도지사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시 도지사는 이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문화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문화재 관련 전문기관이 지
표조사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행한 경우 그 

기관을 제2항에 따른 고시대상 문화재 관련 전문기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지표조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절한 문화재 보존 대책을 

수립하고,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문화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 대책(문화재 보
존에 필요한 조치 내용을 포함한다)을 시 도지사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동시에 알려야 하며, 시장 군수 또

는 구청장은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건설공사 시행자는 문화재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 도지사와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제4항에 따른 문화재 보존 대책에 
포함된 조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시
도지사는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지표조사에 필요한 경비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제1항에 따라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건설공
사의 대상,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3조 (건설공사 범위) 법 제55조제1항
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지표의 
원형을 변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2. 전기공사업법 에 따른 전기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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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보통신공사업법 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4. 소방시설공사업법 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5. 입목(입목) 죽(죽)을 심거나 벌채하는 공사
  6. 그 밖에 토지 또는 해저( 내수면어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내수면과 연안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연안해
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형 변경(절토, 복토, 굴착, 
골재 채취, 광물 채취, 준설, 수몰 및 매립 등을 말한다)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3조 (문화재 지표조사의 대상 사업 
및 범위)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 지표조사(이하 
“지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제33조 
각 호에서 정한 건설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목적으로 분할
하여 연차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함으로써 사업

의 전체 면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1. 토지 및 내수면어업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내수면에
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사업 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
상인 경우. 다만, 하천에서 이루어지는 골재 채취는 사업 
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만 해당한다.

  2. 연안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연안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 해안선으로부터 10킬로미터 미만인 지역에서 시행하
는 건설공사로서 사업면적이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
우. 다만, 골재 채취의 경우에는 해안선으로부터 5킬
로미터 미만인 지역에서 시행하고 사업 면적이 1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해안선으로부터 10킬로미터 이상의 지역에서 시행하
는 건설공사로서 사업 면적이 25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다만, 골재 채취의 경우에는 해안선으로부터 5
킬로미터 이상의 지역에서 시행하고 사업 면적이 25
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제1호와 제2호에서 정한 사업 면적 미만인 경우로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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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지표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건설공사인 경우, 사업 
시행자는 그 건설공사에 해당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1. 지표조사가 이미 실시된 지역에서 하는 건설공사
  2. 절토나 굴착으로 인하여 유물이나 유구(옛날 토목건축의 
구조와 양식을 알 수 있는 실마리가 되는 자취) 등을 포
함하고 있는 지층이 이미 훼손된 지역에서 하는 건설공사

  3. 공유수면의 매립, 하천 또는 해저의 준설, 골재 및 광물
의 채취가 이미 이루어진 지역에서 하는 건설공사

  4. 복토된 지역으로서 복토 이전의 지형을 훼손하지 아니
하는 범위 에서 하는 건설공사

  5. 제55조에 따른 문화유적분포지도상 문화재 분포지역 또
는 매장문화재 분포예상지역에서 하는 건설공사로서 총 

사업 면적이 2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설공사
  6. 지표의 원형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입목 죽의 식재 

또는 벌채

법    령 내          용

국토계획법 제51조 
(제2종지구단위계
획수립)

제51조 국토해양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제2종지구단위계
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계획관리지역41)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2.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진흥지구42)로서 대

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2) 제2단계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 관련 사항

<표21 > 제2단계 : 제2종 지구단위 계획수립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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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계법 시행령 제44조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지
역) 법 제51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
적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면적 요건에 해당

할 것

    가.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
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3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이 경우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일단의 토지를 통합하여 

하나의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각각

의 토지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총면적
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2) (1)의 각 토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에 
위치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
로로 서로 연결되어 있거나 연결도로의 설치가 가능

할 것

    나.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
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

함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1)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

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인 경우
       (2)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여 

관할 교육청의 동의를 얻거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안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부터 통학이 가능한 거

리에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학생수용이 가능한 경우

로서 관할 교육청의 동의를 얻은 경우

    다. 가목 및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만제곱미터 이상
일 것

  2. 당해 지역에 도로 수도공급설비 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공급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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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자연환경 경관 미관 등을 해치지 아니하고 문화재의 

훼손우려가 없을 것

  법 제51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할 것
  2. 당해 개발진흥지구가 다음 각 목의 지역에 위치할 것
    가. 주거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주거기능이 포함

된 경우에 한한다)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 계획관리지역
    나. 산업개발진흥지구 유통개발진흥지구 및 복합개발진

흥지구(주거기능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다. 관광 휴양개발진흥지구 : 도시지역외의 지역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 합리적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호 
및 제2항 각호의 지정요건을 세부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45조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규
정에 의한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세분 또는 변경은 제

30조 각호의 용도지역 또는 제31조제2항 각호의 용도지구
(고도지구를 제외한다)를 그 각호의 범위(제31조제3항의 규
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조례로 세분되는 용도지구를 포함한

다)안에서 세분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한다. 
  법 제52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
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서 당해 지구단위계획구
역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51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
인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한 개발사업으로 설치하는 기

반시설

  2. 도로 주차장 광장 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묘지공원을 제외한다) 녹지 공공공지 수

도공급설비 공동구 시장 학교(대학을 제외한다) 공공

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

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의료시설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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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삭제 <2006.8.17>
  법 제52조 제1항 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하 또는 공중공간에 설치할 시설물의 높이 깊이 배

치 또는 규모

  2. 대문 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 또는 색채

  3. 간판의 크기 형태 색채 또는 재질

  4. 장애인 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계획

  5.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계획
  6. 생물서식공간의 보호 조성 연결 및 물과 공기의 순환 

등에 관한 계획

  법 제5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계획시설”
이라 함은 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공공공지, 수도 전

기 가스 열공급설비,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한한다)
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제47조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
용)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법 제52조 제3항에 
따라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
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및 용적률의 200퍼센
트 이내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법 제52조 제3항의 규
정에 의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개발진흥지구(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
흥지구를 제외한다)에 지정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
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
트 및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삭제 <2007.4.19>
  삭제 <2007.4.19>  

제48조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52
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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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발제한구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개발제
한구역의 지정목적이나 주변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의 내
용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

  2.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물부설주차장을 당해 

건축물의 대지가 속하여 있는 가구안에서 당해 건축물의 

대지 바깥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도록 

할 것. 이 경우 대지 바깥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건축물부
설주차장의 위치 및 규모 등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 바깥에 설치하는 건축물부
설주차장의 출입구는 간선도로변에 두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가 당해 지

구단위계획구역의 교통소통에 관한 계획 등을 참작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공공사업의 시행, 대형건축물의 
건축 또는 2필지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공동개발 등을 위
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부분을 별도의 구역으로 지정

하여 계획의 상세정도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할 것

  5.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향후 예상되는 여건변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관리방안 등을 고려하여 제25조제4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도록 할 것

  6.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중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를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로 변경하는 사

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변경되는 구역의 용적률은 기존

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용적률을 적용하되, 공공시
설부지의 제공현황 등을 감안하여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

도록 계획할 것

  7.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 용적률 등의 

완화범위를 포함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

  8. 리모델링지구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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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 규모의 완화범위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등의 완화범위를 포함하도록 할 것

  9. 법 제51조제2항제1호의 지역에 수립하는 제1종지구단위계
획의 내용중 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동항제4호(건축물의 
용도제한을 제외한다)의 사항은 당해 지역에 시행된 사업
이 완료된 때의 내용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하도록 할 것

  10.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은 당해 구역의 중심기능에 따라 
주거형, 산업형, 유통형, 관광 휴양형 또는 복합형 등으로 

지정목적을 구분하도록 할 것

  11.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은 당해 구역의 중심기능과 유사한 

도시지역의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등을 감안하여 제2종지
구단위계획으로 정하도록 할 것

법    령 내            용

국토계획법 제118
조 (토지거래계약
허가)

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소유권
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 또
는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경제 및 지가의 동향과 거래단위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별 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한 

(3) 제2단계 중 토지거래계약허가 관련 사항

41) 국토계획법 제36조 제1항 2호 “다.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
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 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42) 국토계획법 제37조 제1항 9호 “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상업기능 공업기능 유

통물류기능 관광기능 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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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요하
지 아니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허가신

청서에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을 기재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한 취득자금 조달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는 취득토지에 대한 등기일까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변경사항을 제출할 수 있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

서를 받은 때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

한 처리기간 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그 신청
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거나 불허가처분사유를 서면으로 통

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매협의절차
가 진행중인 때에는 위의 기간 이내에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허가증의 교부 또는 불

허가처분사유의 통지가 없거나 선매협의사실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당해 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날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 군수 또는 구

청장은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

거래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면적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계법 시행령 제116조 (허가구역의 지정) 법 제117조 제1
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토지이용

계획이 새로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2.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나 그에 의한 고시 공고로 인

하여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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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
역과 그 인근지역

  4.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히 투기가 성행할 우

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청하는 지역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을 지
정한 때에는 법 제1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구역
의 범위 지정기간 및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17조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 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에 국토

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이용현황 및 권리설정현황

  3. 토지의 정착물인 건축물 공작물 및 입목 등에 관한 사항

  4. 이전 또는 설정하고자 하는 권리의 종류
  5. 계약예정금액
  6.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
  7. 토지취득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 군

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118조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
적 등) 법 제1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
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은 다음 각호와 같

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당해 지
역에서의 거래실태 등에 비추어 다음 각호의 면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기준면적의 3배의 
범위안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1. 주거지역 : 180제곱미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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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상업지역 : 200제곱미터 이하
  3. 공업지역 : 660제곱미터 이하
  4. 녹지지역 : 100제곱미터 이하
  5. 도시지역안에서 제30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 90제곱미터 이하

  6. 도시지역외의 지역 : 250제곱미터 이하. 다만, 농지의 경
우는 50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임야의 경우는 1천제곱미
터 이하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일단의 
토지이용을 위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사람과 일단의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일단의 토지 전체에 대

한 거래로 본다.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제1항에 규정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허가구역의 지정후 당해 토지가 분할된 경우에도 그 

분할된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분할

후 최초의 거래에 한하여 제1항에 규정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본다. 허가구역의 지정후 
당해 토지가 공유지분으로 거래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항의 경우에 토지의 분할사유가 도시계획사업의 시
행 등 공공목적으로 인한 경우로서 그 면적이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인 때에는 제3
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9조 (허가기준) 법 제119조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
업인 어업인 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업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
인등”이라 한다)으로서 그가 거주하는 특별시 광역시(광
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시 또는 군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에 소재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 또는 소유권 지상권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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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이하 이 조 및 
제124조에서 “토지의 취득”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

  2. 농업인등으로서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자. 다만,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협의양도 또는 수용된 농지를 대체하
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그가 거주하는 주

소지로부터의 거리가 80킬로미터 안에 소재하는 농지를 
취득할 수 있으며, 이 때 행정기관의 장이 관계법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인 대상을 정하여 대체농지의 취득

을 알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

액(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가액을 말한다)은 종전의 토
지가액 이하이어야 한다.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 ,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익사업용으로 농지법 제

2조제1호에 따른 농지를 협의양도하거나 농지가 수용
된 자(실제의 경작자에 한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차 또는 사용차하여 경작
하던 자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

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은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거주지 거

주기간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법 제119조 제1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 
외의 토지를 공익사업용으로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자가 

그 협의양도 또는 수용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허가구역 
안에서 협의양도 또는 수용된 토지에 대체되는 토지를 취

득하려는 경우. 이 경우 새로 취득하는 토지의 가액(공시
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가액을 말한다)은 종전의 토지가액 
이하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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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관계 법령에 의하여 개발 이용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된 

토지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 현상보존

의 목적으로 토지의 취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121조 (토지거래계약허가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
는 경우) 법 제121조 제2항에 따라 법 제1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의한 토지의 협의취득 수용 사용 및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의 경우

  2. 민사집행법 에 의한 경매

  3.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을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처분하는 경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
분계획에 따른 분양의 경우 및 보류지 등을 매각하는 경우

  5. 도시개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토지 등의 공급
계획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동법 제34조의 규정
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의 경우 및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비지 등을 매각하는 경우

  6.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
어 조성한 대지를 공급하는 경우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
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7.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를 공급
하는 경우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를 동법 제

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에 인계 양도하거나 기업체에 분양하는 

경우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인계 양도를 받은 관리기관

이나 분양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공단이 기업체에 

분양하는 경우

  9. 농어촌정비법 제43조 및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환
지계획에 따른 환지교부와 농지 등의 교환 분합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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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제56
조, 제59조, 제63
조(개발행위 허가)

제56조 (개발행위의 허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
시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법    령 내            용

  10. 농어촌정비법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농어촌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

  11. 상법 제3편 제4장 제10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의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권리를 이

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

  12.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의 경우
  1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
재해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강구하기 위하여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

  14.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에 의하여 한국농촌

공사가 농지의 매매 교환 및 분할을 하는 경우

  15. 외국인토지법 제4조에 따라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가 토지취득의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

  16.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하거나 경쟁입찰을 거쳐
서 매각하는 경우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이 의뢰되어 

3회 이상 공매하였으나 유찰된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17.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 부담금 등을 토지로 물납

하는 경우

(4) 제2단계 중 개발행위허가 관련 사항(연접 관련 규제)

<표22 > 제2단계 : 개발행위 허가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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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분할( 건축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제외한다)

  5.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제1항의 규정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
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개발
행위중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의 임도의 

설치와 사방사업에 관하여는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

리에 관한 법률 및 사방사업법 의 규정에 의하고, 보전관
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산림에서의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 의 규정에 의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
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1월 이내에 특별시장 광역시

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2. 건축법 에 의하여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 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안에서의 토지

의 형질변경(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에 한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

제59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관계 행

정기관의 장은 제5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
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이 법에 의하여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가 허가 승인 또는 협

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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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개발행위의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

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제8조 제9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의 심의를 받는 구역안에서의 개발행위

  2.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안에서의 개발행위
  3.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위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행위

  4.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에 따라 환경

교통 및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를 받는 개발행위

  5.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비
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산림사

업 및 사방사업법 에 의한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
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4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가 도시계
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9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관계 행

정기관의 장은 제5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
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이 법에 의하여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가 허가 승인 또는 협

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개발행위의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

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제8조 제9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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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심의를 받는 구역안에서의 개발행위

  2.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안에서의 개발행위
  3.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위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행위

  4. 환경영향평가법 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행위

  4의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에 따라 교통영향분석 개선대

책에 대한 검토를 받은 개발행위

  5.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비
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산림사

업 및 사방사업법 에 의한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
정에 불구하고 동항 제4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가 도시계
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시행일:2009.1.1] 제59조 제2항 제4호,제59조 제2항 제4호의2

제63조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국토해양부장관, 시 도지

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도시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

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

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
하여 3년 이내의 기간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기간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
할 수 있다.

  1. 녹지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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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3.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으로서 당해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

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4.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5. 삭제 <2006.1.11>
  국토해양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지역 제한사유 제한대상

행위 및 제한기간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제63조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국토해양부장관, 시 도지

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도시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

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

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
하여 3년 이내의 기간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기간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
할 수 있다. 

  1. 녹지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 등

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3.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으로서 당해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

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4.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5.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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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지역 제한사유 제한대상

행위 및 제한기간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일:2008.9.29] 제63조제1항제5호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 내지 제58
조, 제60조, 제61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
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

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
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4. 토석채취 :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
한다.

  5. 토지분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제외
한다)

    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

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나. 건축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다.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

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자연

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안(적법한 절차에 의
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한다)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제52조 (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 법 제56조 제2항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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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2. 사업면적을 5퍼센트 범위안에서 축소하는 경우
  3.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허
가받은 사항을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3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법 제56
조 제4항 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
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에 규정된 범위안에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도시

계획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8조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에 해
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

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5제곱
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

1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
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
외한다.

    나.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

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
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

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
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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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 성토 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 상업

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

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 성토 정지 포

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
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

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
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

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
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
    가. 사도법 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
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
을 매각 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
해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49
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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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
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
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
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54조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등) 법 제57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5일(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협의기간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57조 제4항
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이려는 때에는 미리 개발

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5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을 말한다. 다만,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대하여는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면
적의 범위안에서 당해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도시

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나. 공업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다. 보전녹지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2. 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인 토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
도지역에 위치하는 토지부분에 대하여 각각의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개발행위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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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대상인 토지의 총면적이 당해 토지가 걸쳐 있는 용도

지역중 개발행위의 규모가 가장 큰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면적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 및 획지의 범위안에서 이루
어지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당해 형질변경과 관련된 

기반시설이 이미 설치되었거나 형질변경과 기반시설의 설

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2. 당해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3. 초지조성, 농지조성, 영림 또는 토석채취를 위한 경우
  4.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지목의 변경을 수반
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토지복원사업

  5.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녹지지역 관

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이

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그 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도시
계획시설사업의 부지인 경우 또는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는 면적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삭제 <2004.1.20>
  2. 삭제 <2004.1.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다만, 특별시장 광역시

장 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여건상 다음 각목의 요건을 적

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

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

건을 완화할 수 있다.
    가.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개발행위가 완료되었

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진행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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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예정된 다른 토지와 고속국도 일반국도 또는 너

비 20미터 이상의 도로 하천 공원 등 지형지물에 의

하여 분리될 것

    나.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의 진입도로가 너비 8미
터 이상이고 주간선도로 또는 도로법 제11조의 규정
에 의한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에 직접 연결될 것

  2.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자연취락지구 개발진흥

지구 또는 위락지구안에 위치한 경우

  3.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에 제1종근린생활시설 또는 
주택(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
아야 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4. 계획관리지역(관리지역이 세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
리지역을 말한다)안에서 다음 각 목의 공장중 부지가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의 부지를 종전 부지면적의 50퍼센
트 범위 안에서 확장하는 경우. 이 경우 확장하고자 하는 
부지가 종전 부지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
고 접한 경우를 포함한다.

    가.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나.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

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도

시계획법 또는 건축법 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장

    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공업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법률 (법률 제6842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
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얻은 경우 또
는 같은 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한 경우(별표 
27 제2호 타목에 따른 면적제한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
하여 2003년 1월 1일 이후 그 신청이 반려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2005년 1월 20일까지 건축법 제16조
에 따른 착공신고를 한 공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규모에 적합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제5항 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개발행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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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연접개발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간의 변경을 제외한다)하지 아니
하도록 조건을 붙여야 한다.   

제56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법 제5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
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57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법 

제5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도시계획사업( 택지개발촉진
법 등 다른 법률에서 도시계획사업을 의제하는 사업을 제

외한다)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
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제5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규모(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조례로 규모를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인 경우
  2.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의 토석채취
  3. 삭제 <2008.1.8>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법에 의하
여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 인가 승인 또는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가.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나. 부피 1백만세제곱미터 이상의 토석채취
  2. 시 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 1제곱킬로미터 미만인 토
지의 형질변경

    나. 부피 50만세제곱미터 이상 1백만세제곱미터 미만의 
토석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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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법 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 군 구도시계획위원

회(이하 “시 군 구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
쳐야 하는 사항

    가. 면적이 제5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토지의 형질변경

    나.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50만세제곱미터 미만의 토
석채취

    다. 삭제 <2008.1.8>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동항 제

2호 각목의 1 또는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법
에 의하여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 인가 승

인 또는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 도지사가 동항제3호 각목의 1
에 해당하는 사항을 법에 의하여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 인가 승인 또는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는 시 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

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당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개발행위의 목적 필요성 배경 내용 추진절차 등을 

포함한 개발행위의 내용(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개발행위를 허가 인가 승인 또는 협의할 때에 포함되어

야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2. 대상지역과 주변지역의 용도지역 기반시설 등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토지이용현황도
  3. 배치도 입면도(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
에 한한다) 및 공사계획서

  4.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
  법 제59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라 함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사업 전부
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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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도시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행위의 심의) 법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중앙도시계획위

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요청하는 

때에는 심의가 필요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법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중앙도시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
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60조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해양부

장관인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

며,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

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
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인 경우

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
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전에 미리 제한하고자 하는 지역

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법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에 
관한 고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가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

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61조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법 제64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상 수상 공중 수중 또는 지하에 일정한 공간적 범

위를 정하여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고, 그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 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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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도시계획시설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상부 또는 하

부에 설치하는 경우

  2.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축
물안에 설치한 경우(법률 제6243호 도시계획법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에 설치한 경우를 말한다)로서 법 제
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다음 각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폐율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건축
물을 증축 또는 대수선하여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

을 설치하는 경우

    나.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계획시

설이 아닌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3. 도로법 등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

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아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법    령 내           용

산집법 제13조
(공장설립등의 승인)

제13조 (공장설립등의 승인)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 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

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승인을 얻은 사항 중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3. 공장설립/창업계획승인단계 

(1) 제3단계 : 공장설립 승인

<표23 > 제3단계 : 공장설립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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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

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

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1.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경우

  2. 제38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 

및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 공장설립에 

관한 허가 인가 면허 등을 받은 경우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도 제13조의2

의 규정에 의한 허가 신고 면허 승인 해제 또는 용도

폐지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

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을 수 있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조의2 제3항에 따라 지원

센터의 장으로부터 공장설립등에 관한 서류를 송부받은 때

에는 서류를 송부받은 때로부터 30일(관계 법령에 인 허

가 및 승인 사항이 별도로 정하여진 경우 그 기간) 이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지원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한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승인 처리 지

연 사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승인 처리 기간을 

10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불승인을 통보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지원센터의 장

은 그 사유와 관련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공장설립대장을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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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지원

법 제21조, 제22조

제21조 (업무의 집행 등)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업무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집행한다.

  업무집행조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제1항에 따

른 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재산을 사용하여서

는 아니 된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은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출자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제16조제1항에 따

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기업창업

투자조합이 투자회수 등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

율의 금액을 유지하지 못하면 중소기업청장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투자의무 이행 유예기간을 줄 수 있다. 

  업무집행조합원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

할 때 자금차입, 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업무집행조합원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업무의 집행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창업투자회

사”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으로 본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해외투자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중소기업창

업투자조합”으로, “납입자본금”은 “출자금”으로 본다.  

제22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재산의 관리와 운용) 업무

집행조합원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재산을 다음 각 호에

(2) 제3단계 : 창업사업계획승인

<표24 > 제3단계 : 창업사업계획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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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재산의 보관을 간접투자자산 운

용업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수탁회사에 위탁할 것

  2. 수탁회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받을 것

  제1항에 따른 수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재산의 보관 및 관리

  2. 업무집행조합원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재산 운용 지시

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업무집행조합원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재산으로 한

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

나 같은 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

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5를 초

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  

제22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재산의 관리와 운용) 업무

집행조합원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재산을 다음 각 호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재산의 보관을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탁업자에 위탁할 것

  2.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받을 것

  제1항에 따른 수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재산의 보관 및 관리

  2. 업무집행조합원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재산 운용 지시

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업무집행조합원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재산으로 자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

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출자금 총

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 <개정 2007.8.3>

  [시행일:2009.2.4] 제22조 제1항 제1호, 제22조 제1항 제2호, 

제2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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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제34조43)

(농지전용의 허가)

제34조 (농지의 전용허가 협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

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
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농지나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
하는 경우

  3. 제35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
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
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5. 하천법 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의 형

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용

하는 경우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

식품부장관과 미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지역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도시계

획시설을 결정할 때에 해당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

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이미 지정된 주
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거

나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도시계

(3) 제3단계 : 토지 전용관련

<표25 > 제3단계 : 토지 전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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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

56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각 호 외
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농지법 제40조44)

(용도변경의 승인)

제40조 (용도변경의 승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절차를 거쳐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른 목

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구청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34조 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2. 제34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
  3.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 중 농지보전부담
금이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농지보전부담

금 감면 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농지보전부담금

을 내야 한다.
제43조 (농지전용허가의 특례) 제34조 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농

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제2종지
구단위계획구역에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로 전용하려면 

제34조 제1항 또는 제3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농지를 전용할 수 있다.

산지관리법 제14
조(산지전용허가)

제14조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의 허

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에도 또한 같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으
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지전용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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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에게 협의

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
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한 
후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없

이 이를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 (용도변경의 승인 등)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
전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림수

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산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

자 하는 경우

  2. 농림어업용 주택 또는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
도로 전용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비농림

어업인에게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중 대체
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산지전용된 토

지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지 아니하거나 감면비율

이 보다 낮은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입목
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제36조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산림(제19조에 따
른 채종림등과 제43조에 따른 보안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 산지관리법 제

2조 제3호 제4호에 따른 석재 및 토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굴취 채취(이하 “입목벌채 등”이라 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지방산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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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사방사업법 제14
조, 제20조(사방지
안의 시설허가, 사
방지 지정해제)

제14조 (사방지안에서의 행위제한) 사방지안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입목 죽의 벌채, 
토석 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기타 사
방시설을 훼손 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하천법 에 의한 하천공사를 시행하거나 
하천구역의 점용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1. 사방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기초공작물을 훼손하거나 원
형을 변경하는 행위

  2. 피해목이 아닌 입목 죽의 벌채로서 사방지의 지정목적

에 장해가 되는 벌채

  3. 사방지의 지정목적 달성을 저해할 정도로 토사유출 등
이 예상되는 떼 풀 토석의 채취 또는 가축의 방목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 제25조 제1항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
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20조 (사방지의 지정해제 등) 산림청장은 사방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사업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시책으로 권장하는 사업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될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한 토석채취를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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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방지지정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방지지정의 목적이 상실되었을 때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방지의 지정을 해
제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방지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시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국가사방사업으로 설치된 

사방시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의 소유

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
28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무연
분묘의 처리 )

제27조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토

지 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그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
  1.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2.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
치한 분묘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제1항에 따른 
개장을 하려면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의 연고자는 
해당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토지 사
용권이나 그 밖에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토지 소유자 또는 자연장지 조성자의 승낙 없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 또는 자연장지에 자연장을 한 자 또는 

그 연고자는 당해 토지 소유자 또는 자연장지 조성자에 대

하여 토지사용권이나 그 밖에 자연장의 보존을 위한 권리

를 주장할 수 없다.
  제2항에 따른 통보 및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 (무연분묘의 처리)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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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일제 조사 결과 연고자가 없는 분
묘(이하 “무연분묘”라 한다)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화
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다.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뜻

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봉
안한 유골의 연고자가 확인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봉안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

법   령 내         용

산집법 제13조의 
2(인허가의제)

제13조의2 (인 허가등의 의제)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당해공장 및 진

입로부지에 대한 다음 각호의 허가 신고 면허 승인

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이하 “인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당해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 본문의 규
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제5항 단
서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가 생략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에 대하여는 당해 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농지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같
은 법 제35조 제1항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및 같은 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4. 기타 제1단계-제3단계 해당 공장설립 관련 법제 - 인허가의제제도

<표26 > 인허가의제제도

43) 규제맵 상에는 농지법 제36조로 나오나 2007년 4월 11일 법률 전부개정으로 조
문이 제34조로 변경됨.

44) 규제맵 상에는 농지법 제36조로 나오나 2007년 4월 11일 법률 전부개정으로 조
문이 제40조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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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
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된 토지의 용도변경 승인 및 산림자원의 조

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4항의 규정
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신고

  3. 초지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4. 사방사업법 제1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방
지안의 죽목의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지분할
에 한한다)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
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6. 하천법 제3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33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
한 하천점용의 허가

  7.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점용 및 사용허가,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묘 개장의 허가

  9.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등의 허가
  10. 도로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11.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
수면매립의 면허

  12. 농어촌정비법 제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의 승인

  13.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
용 수익허가 및 동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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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령 내         용

로 하천 구거 및 제방의 용도폐지

  14.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행
정재산 및 보전재산의 사용 수익허가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전재산의 용도폐지

  15. 삭제 <2002.12.30>
  16. 건축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같
은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같은 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 신고,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건
축의 허가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83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공작물 축조의 신고

  17.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
경성검토에 대한 협의

  18.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
토협의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자(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 등의 승
인시에 사도개설 등의 허가의 의제를 받은 자를 제외한

다)에게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 등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당해 공장진입로부지에 대한 제1항 
각호(제9호를 제외한다)의 인 허가 등에 관하여 당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당해공장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
축업 축산물가공업의 조건부허가



제 2장 입법평가의 대상으로서의 공장설립 규제법제

164

법   령 내         용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에 따른 
가스용품제조사업의 허가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
스제조허가,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기 등의 제
조등록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사
용의 신고

  4. 먹는물관리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
물제조업의 조건부허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 허가 등 또는 

허가 신고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제1항 제16호의 규
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의제와 함께 제

14조 제1항 각호의 허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공장설립 등의 승인 신청시에 지식경제부령
이 정하는 관련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
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
가 신청시(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 착공시)
까지 사후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하

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 등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중 제1
항 및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시
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3조의4 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고시된 처리기준에 따라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
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게 그 승인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삭제 <2002.12.30>
  삭제 <200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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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 설립 관련 훈령 고시 지침 등

1. 법규명령과 행정규칙

(1) 행정입법의 의의

행정입법이란 ‘행정주체(행정청)가 일반적 추상적 규율을 정립하는 

작용 및 그에 의해 정립된 법규범’이다. 이는 ‘위임입법’이라고도 부

른다. 이때 ‘일반적’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적용한다는 것이고, ‘추상

적’은 불특정 다수 사안에 적용한다는 것이며, ‘규율’은 법률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45) 행정입법은 헌법에 의하여 근거지워지는 긴급

명령이나 긴급재정경제명령을 포함하여 위임명령, 지방자치단체가 정

립하는 조례나 규칙 등이 이에 해당한다. 행정규칙도 포함된다.

이러한 행정입법은 오늘날, 행정활동이 대규모 복잡 다양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부가 모든 가능한 경우를 예상하여 법률의 형식으

로 규율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곤란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행정입법의 증대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받

아들여지고 있다. 

(2) 법규명령

법규명령은 ‘행정기관이 법률에 근거하거나 집행하기 위하여 제정

하는 일반적 추상적 규율로서 법규의 성질을 가지는 규범’이다.  법

규명령은 행정청의 권한에 속한다는 ‘형식적인 의미에서는 행정’이고, 

법정립작용이라는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입법’이다.46) 

법규명령은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규범으로, 일반 

법률과 마찬가지로 국민은 그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대외적 구속력을 

45) 길준규, 행정법입문 , 박영사, 2008, 159면.
46) 길준규, 앞의 책, 16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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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는 행정입법이다. 따라서 이 법규명령은 실질적으로 입법이며, 법

원은 이 법규명령에 따라서 재판을 하여야 한다. 

법규명령은 법률에 종속되지 않고 헌법에 의하여 독자적인 권한의 

발동으로 제정되는 명령으로서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법률대위명령, 

법률의 범위 내에서 제정되어 법률보다 하위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인 

법률종속명령이 있다. 법률종속명령이 일반적인 법규명령이다. 법률종

속명령의 경의 상위법령에 의해 개별적 구체적으로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발하는 명령인 위임명령과 상위법령의 시행에 관한 세부적

기술적 사항을 정하는 명령인 집행명령으로 나뉜다.47) 

위임명령의 경우 포괄적인 위임은 금지되며, 국회전속입법사항의 경

우 위임이 금지된다. 또한 ‘죄형법정주의’에 의하여 범죄와 형벌에 관

한 사항은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집행명령의 경우 법률의 

집행을 위하여 제정되는 만큼 상위법령의 구체적 수권 없이도 제정이 

가능하지만 새로운 입법사항을 규정할 수는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3) 행정규칙

행정규칙은 ‘행정조직내부에서 상급기관이 정립하는 일반적 추상

적 규율 가운데 법규의 성질을 갖지 않는 것’이다.48) 즉 다수설과 판

례에 의하면, 행정기관이 법조의 형식으로 정립하는 일반 추상적 규

범으로 내부적 효과만 가질 뿐 국민에 대한 구속력은 갖지 않는 따라

서 법규로서의 성질을 갖지 않는 행정입법을 말한다. 

행정규칙은 그 내용을 기준으로 할 때, 주로 행정기관의 내부적 권

한배분이나 사무처리절차 등을 정하는 조직행정규칙, 상급기관이 하

급기관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행정규칙, 국립대학교 학칙과 

같이 영조물의 조직 관리 사용 등을 규율하기 위한 영조물규칙 등

47) 길준규, 앞의 책, 162면.
48) 길준규, 앞의 책, 16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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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행정규칙을 그 형식에 따라 분류하면 훈령, 지시, 예규, 일일

명령 등이 있다. 

(4) 행정규칙의 근거와 한계

행정규칙은 법령에서 인정된 직무권한 범위 안에서 발령하는 것이

므로 법령의 개별적, 구체적 수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또한 그 내

용이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

니고, 하급기관의 권한 행사를 규율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별적 법령

의 수권을 요하지 않게 된다.49) 

법률우위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법령과 상급행정기관의 행정규칙에 

위반하지 않아야 하며, 특정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

에서 제정할 수 있으며,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정할 

수 없다.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하여 새로운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는 

법령의 개별적 수권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행정규칙의 형

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 법규명령으로 보아야 

한다.50) 

(5) 행정규칙의 성립요건

행정규칙은 권한있는 기관이 행정규칙의 내용에 따를 의무가 있는 

기관에게 발하여야 한다. 내용면에서는 그 한계를 지켜야 하고, 내용이 

실현불가능하거나 불확실한 것이어서는 안된다. 형식면에서는 문서나 

구술로 할 수 있다. 행정규칙은 공포라는 형식을 법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으나 고시와 훈령의 경우에는 대부분 관보에 의하여 대외적으로 공

표하고 있다. 또한 처분 등의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적용하게 

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심사기준을 행정규칙으로 제정하는 경우에는 

49) 류지태, 행정법신론, 신영사, 2002, 216면.
50) 류지태, 앞의 책, 2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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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51) 

(6) 행정규칙의 법규성에 대한 판례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이른 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

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는 것

은 아니지만 법령의 규정이 특별히 행정기관에게 그 권한행사의 절차

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수입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러한 행정규칙, 규정은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

적인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행정규칙의 일반적인 효력으로서가 

아니라, 행정기관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

령의 효력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게 되고, 따라서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것들과 결합하여 대

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류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된다 고 판

시52)하고 있다. 

2. 훈령 고시 지침 

(1) 훈 령

1) 훈령의 개념

상급관청이 하급관청 또는 보조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하기 위하여 

발하는 행정규칙인 ‘근무규칙’을 훈령이라고 한다.53) 훈령권은 상급관

청이 가지는 감독권에 당연히 내포되는 것으로 특별한 법령의 근거를 

요하지 아니하고도 행할 수 있다. 예방적 감독수단의 대표적인 것으로 

51) 류지태, 앞의 책, 217면.
52) 대판 1998. 6. 9. 97누 1991, 헌재 1990. 9.3. 90헌마13.
53) 길준규, 앞의 책, 1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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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나 교정적 감독수단으로서도 행하여 질 수 있다. 훈령권은 오직 

하급관청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할 수 있음에 그치며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하급관청이 훈령에 위반하더라도 상급관청이 권한을 

대행할 수 없다.54) 

2) 훈령의 법적 성질 

다수설에 따르면 훈령을 비롯한 행정규칙의 시민에 대한 법적 위부

효의 문제를 법규성 인정문제로서 다루고 있으며, 이때 법규개념을 

좁게 해석하는 결과 행정규칙은 시민에 대한 외부적 효력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법규성이 부정된다고 보고 있다. 

3) 훈령의 종류 

) 협의의 훈령 :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 대해 상당히 장기간에 걸

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

이다. 

) 지시 : 상급관청이 직권 또는 하급관청의 문의나 신청에 의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발하는 명령이다.

) 예규 : 문서로써 반복적으로 행정사무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

여 발하는 명령이다.

) 일일명령 : 당직 출장 특근 휴가 등 일일업무에 관하여 발하

는 명령이다. 

4) 요 건 

훈령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내용이 확정될 수 있어야 하고 

그의 실현이 가능해야 한다. 그 외에 기타 형식적인 요건과 실질적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하는데 그 주요내용은 지휘권을 가지는 상

54) 류지태, 앞의 책, 564-56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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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    목 관련 규정 주요내용 담당부서

고시 공장인증의 세부기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7조
의5 제6항 

공장인증심사항목(공장개
요, 기술인력, 제작 및 시
험설비, 품질관리실태)에 
대한 세부기준

건설안전과

고시
아파트 공장 등 토지이

용규제안내서

토지이용규제기
본법 제2조, 제
11조

아파트,공장 등 건설시 
인,허가기준, 절차 등 도시계획팀

지침 공장총량제도 운영지침
2006~2008 공장총량제도 
운영과 관련한 지침

수도권정책팀

급관청으로부터 발하여질 것, 하급관청의 권한사하에 관한 것일 

것, 내용이 적법하고 공익에 적합할 것, 하급관청의 권한에 관

한 것일지라도 권한행사의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는 사항에 관한 것이 

아닐 것 등이 있다. 

(2) 고 시

고시는 행정청이 법령이 정하는 일정한 사항을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리는 행위 또는 행정청이 결정한 사항이다. 그러나 고시는 일반인

에게 공표가 된다는 점에서 일반 행정규칙과 다르다. 물론 단순히 국

민에게 알리는 고시는 행정규칙의 성질을 갖는다. 그러나 고시가 상

위법령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경우에는 법률 보충적 행정규칙으로 보

아서 법규성을 인정하지만, 최근에는 주로 법규명령으로 본다.55) 

3. 공장 설립 관련 훈령 고시 지침의 종류 및 주요내용

(1) 입지 및 총량제 관련 : 국토해양부 소관 훈령 고시 지침

<표27 > 입지 및 총량제 관련 : 국토해양부 소관 훈령 고시 지침

55) 길준규, 앞의 책, 1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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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    목 관련 규정 주요내용 담당부서

고시
06~08 수도권 공장건축
총량 고시

2006~2008 3년간 수도권
의 시도별 공장건축총량
을 설정하여 고시

수도권정책팀

고시
철강구조물 제작공장 인

증기준 개정고시

건설기술관리
법시행령 제47
조의5

철강구조물 제작 공장인
증의 세부기준

건설관리팀

고시
공동주택등을띄어건설

하여야하는공장업종

주택건설기준등
에관한규정 제9
조제2항다목

공동주택등을띄어건설하
여야하는공장업종

주거환경과

고시
2003년도 수도권공장건
축 총허용량 고시알림

수도권정비계획
법 제18조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공급할 2003년
도 공장건축 총허용량

수도권정책팀

고시
철강구조물제작 공장인

증의 세부기준(개정고시)
건설관리팀

지침
공장건축물내화구조의

무화규정운용지침
건축과

고시
공동주택등을띄어건설

하여야하는공장업종
공공주택과

구분 제   목 관련 규정 주요내용 번  호

예규

사전환경성검토 협

의 및 협의내용관

리 등에 관한 업무

처리규정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3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및 

협의내용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환경부예규 

제 2 8 5 호
(2006.11.7. 
제정)

(2) 환경 관련 : 환경부 소관 훈령 고시 지침

<표28 > 환경 관련 : 환경부 소관 훈령 고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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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   목 관련 규정 주요내용 번  호

예규

사전환경성검토 협
의 및 협의내용관
리 등에 관한 업무
처리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3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및 
협의내용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환경부예규 
제318호

훈령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
경영향평가 자문위원
회 규정

환경정책기본법시
행령 제7조 및 제8
조,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
조의 규정

지방환경관서의 장 소속하
에 설치하는 사전환경성검
토 및 환경영향평가 자문위
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
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환경부훈령
제592호
(2004. 11.8)

고시
사전환경성검토구비

서류에 관한 규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
항제4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유형과 특성에 따라 구
비하여야 할 환경성검토
를 위한 기본현황 및 세
부도면 등 서류를 정함

환경부고시
제2000-112호

구분 제   목 관련 규정 주요내용 번호

고시
문화재지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문화재보호법 제
48조의2 및  제
74조의2

문화재 지표조사의 방법, 
절차 및 보고서의 작성 등
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

문 화 재 청 
고시 제2005 
-74호(2005. 
10.19)

지침
발굴조사 업무 처리 
지침

문화재보호법 제
44조, 44조의2, 45
조, 45조의2, 46
조,48조    문화재
보호법시행령 제
29조의2 내지 제
32조의3, 제43조 제
6의2호 문화재보
호법시행규칙

문화재의 발굴조사 허가 
및 조사수행, 보고서 발
간, 발굴 문화재의 국가
귀속 업무와 관련하여 필
요한 사항을 수록함으로
써, 발굴허가 신청자, 지
방자치단체, 발굴조사기
관 등의 업무 수행시 참
고자료로 활용

발굴조사과
-1852, (2005. 
10.13.개정)

(3) 문화재 관련 : 문화재청 소관 훈령 고시 지침

<표29 > 문화재 관련 : 문화재청 소관 훈령 고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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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    목 관련 규정 주요내용 번  호

고시
공장입지기준고시 

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

한 법률 제8조

제조업종별 공장부지 이용

의 적정화를 기하게 하는 

동시에 용도지역별 공장
설립가능 여부를 쉽게 확

인할 수 있도록 하여 원

활한 공장설립을 지원함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 
- 86호 

고시

공장입지기준고시 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관

한법률 제8조

舊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관한법률(現 산업집적활
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

한 법률) 제8조에 근거
한 공장입지기준고시는 

99년 12월 최종 개정 이
후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어 그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

행(03.1.1)으로 인한 용도
지역별 행위 허용 또는 

제한사항 및 농지법, 산
지관리법, 초지법 등의 
입지관련 개정된 내용 

등을 반영하고자 개정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 
- 98호
(2004.9.26)

고시
검준지방산업단지에 

이전을 추진하는 기

존공장의 등록요령

공업배치및공장

설립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

경기도 양주군 소재 검

준지방산업단지로 이전

을 추진하는 기존공장의 

등록에 관한 사항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0 
- 102호
(2000.9.26)

고시
공장입지기준고시 

개정

공업배치및공장

설립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

제조업종별 공장용지 이

용의 적정화를 기하게 

하는 동시에 용도지역별 

공장설립가능 여부를 쉽

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

여 원활한 공장설립을 

지원함

산업자원부

고시 제1999 
- 147호
(1999.12.16)

(4) 공장설립 관련 : 지식경제부 소관 훈령 고시 지침

<표30 > 공장설립 관련 : 지식경제부 소관 훈령 고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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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    목 관련 규정 주요내용 번  호

지침 공장설립업무처리지침

공업배치및공장

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제7항

공장설립에 관한 세부 업

무 처리 지침을 정함으로

써 공장설립의 신속한 처

리를 통한 민원인의 편의

를 도모함

통상산업부

고시 제1997- 
6호

고시

임진강유역 조건부

등록공장의 조건이

행기한 연장 및 정

리에 관한 사항 

공업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한탄강유원지의 물고기 

집단폐사로 커다란 사회

적 물의를 야기한 바 있

는 수질오염사고와 관련

하여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함

통상산업부 

고시 제1997- 
118 호(1997. 
6. 26

고시

적법지역 이전을 추

진하는 기존공장의 

등록요령

공업배치및공장설

립에관한법률 부

칙 제3조의 규정

1989년 12월31일 이전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
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

을 교부받은 공장중 적법

지역으로  이전을 추진하

는 공장에 대하여 공장등

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고자 함

통상산업부

고시 제1997 
-218호(1997. 
12. 31.)

3 56)

. 규제일반론

1. 규제의 개념

개인은 사회 속에서만 존립이 가능하고 사회는 각 개인의 공동생활

에 의해서 구성된다. 사회가 유지되려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욕구에 대한 제한이나 구속이 필요하다. 개인과 사회 사이의 대립의 

조정은 개인에 대한 규제로 이루어진다. 사회의 개인에 대한 이러한 

56) “법인 공장설립 절차 개혁방안”, 산업연구원, 2006년, 216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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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는 사회화 등에 의한 내적 규제와 사회통제 등에 의한 외적 규제

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규제의 사회적인 형태로는 규범 관습 도

덕 법 등이 있으며, 규제의 수단으로는 훈육 교육 포상 제재(制

裁) 형벌 등이 있다. 사전적 의미의 규제는 “조직의 구성원이 특정 

상황에서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명하는 일반 명제(命題)”57)를 말한다. 

OECD는 규제를 정부 또는 정부가 권한을 위임한 기관이나 기구들

이 기업 국민 정부를 대상으로 요건을 부여하는 법 질서 내지 기

타 규율 등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OECD는 규

제의 범주를 가격결정, 경쟁, 시장진입 및 탈퇴 등에 관한 기업과 

시장의 의사 결정에 직접적인 간섭을 하는 규제인 경제적 규제, 

건강, 안전, 환경, 사회적 결속 등에 대한 가치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

회적 규제, 행정절차 및 서류작업과 관련된 행정적 규제의 세 가

지로 분류하고 있다.58) 

규제에 대한 사전적 의미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규제의 수단을 적

극적인 수단으로 설정하는 가 또는 소극적인 수단으로 설정하는가에 

있어서, 규제의 수단을 적극적인 수단으로 설정하는 경우 규제는 산

업이나 기업에 대한 진흥의 측면까지도 포함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일반적인 의미의 규제는 국가권력에 의한 강제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국가권력에 의한 규제는 특히나 정부(행정기관)에 의한 규제를 떠올리

게 한다. 정부규제(또는 행정규제)에 관하여 “바람직한 경제사회 질서

의 구현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여 기업과 개인의 행위를 제약

하는 것”으로 정의59)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보고

서에서도 정부규제(행정규제)를 이와 같은 의미로 사용하기로 한다. 

57) 민중엣센스 국어사전, 민중서림(2007), 345면.
58) OECD, “Recommendation of Council of the OECD on Improving the Quality of Gov-

ernment Regulation”, Paris, (1995), http://www.olis.oecd.org/olis/1995doc.nsf/LinkTo/OCDE- 
GD(95)95 (2008년 5월 30일 검색).

59) 최병선, 정부규제론 , 법문사(199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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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에서는 ‘행정규제’를 정의하고 있는데, 제2조에서 ‘행

정규제’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

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 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이라고 규정60)하고 있다. 동 조항에서 ‘법령 등’이라 함은 법

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과 그 위임에 의하여 정하여진 고시 등을 

말한다. 

2. 규제의 유형

정부가 행하는 규제는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로 나눌 수 있다. 

경제적 규제는 기업의 본원적 활동에 대한 규제이다. 기업의 본원적 

활동이라 함은 기업의 설립 혹은 개인사업의 개시, 제품의 가격, 생산

량, 품질, 거래상대방과 거래방법 및 조건 등에 대한 의사결정 및 행

위를 망라한다. 이와 같은 경제적 규제는 크게 소비자 보호와 산업 

또는 생산자 보호의 두 가지 목적에서 이루어진다.61) 

사회적 규제란 기업의 사회적 행동에 대한 규제를 말하며, 기업의 

사회적 행동이란 환경오염, 근로자의 보건 및 안전에 대한 위협, 소비

자권익의 침해, 근로자에 대한 차별 대우 등과 같이 기업 내부적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영향을 야기하는 기업행동을 말한다. 

즉 사회적 규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제하기 위한 규제 혹은 기

업의 사회적 횡포를 막기 위한 규제라고도 정의할 수 있다. 사회적 

규제는 삶의 질 확보, 인간의 기본적 권리 신장, 경제적 약자의 보호

와 사회적 형평 확보 등의 목적으로 이루어진다.62) 

60)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
61) 최병선, 앞의 책, 28-33면.
62) 최병선, 앞의 책, 39-4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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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장설립 관련 규제의 유형

공장설립에 관련된 행정규제들의 경우에도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공장설립과 관련한 규제는 소비자 보호와 

산업 또는 생산자 보호라는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경제적 규제와 삶의 

질 확보, 인간의 기본적 권리 신장, 경제적 약자의 보호와 사회적 형

평 확보 등의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규제의 두 가지 측면을 동

시에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각각의 규제는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로 분류하여 볼 수 있겠으나, 공장설립에 관련되어 있는 소위 ‘덩

어리 규제’는 경제적 목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목

적도 고려된 규제라고 할 것이다. 

. 공장설립 법제의 주요 규제 내용

공장의 설립은 입지선정에서부터 공장건축 및 공장등록에 이르기까

지 모든 행위가 공장설립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63) 공장의 입선정은 토지이용 관련 법령 및 환경관련 법령과 같

은 사회적 규제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토지이용의 근간은 ‘국토

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며,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관련 개

별 법령에서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고 지역 지구의 지정목

적 등을 달성하기 위해 각종 인 허가 제도를 두어 운영하고 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별입지에 공장

을 설립하고자 하는 기업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공장부지 조성 

및 건축 등과 관련된 각종 인 허가사항 등을 일괄하여 의제처리해주

는 공장설립승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63) 한국경제연구원 전국경제인연합회, 규제개혁종합연구 제4-3권, 2007년,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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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에 관련된 법령이 복잡하지만 실제로 공장설립 입지 선정시 

직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법령은 통상 10가지 이내로, 수도권정비계획

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농지법, 환경정책기본

법, 산지관리법, 대기 수질 소음 진동 관련 환경보전법 등이다.64) 

이들 토지이용에 관련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장설립 관련 규제

의 내용을 법령별로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규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은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친화적인 이용 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전 국토를 도시지역, 관리

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의 4개 용도지역으로 구분65)하고, 

도시계획의 수립과 세부지역별 개발행위 허가 및 건축제한 등을 통하

여 각종 입지를 규제하고 있다. 

도시지역은 다시 주거지역(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중심상업, 일반상업, 근린상업, 유통상업지역), 공업지역(전용공업, 일반

공업, 준공업지역), 녹지지역(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지역)으로 세

분된다.66) 이 중에서 관리지역은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된다. 공장은 전용주거 유통상업 보전녹지지역 등을 제외한 도

시 및 관리지역에서 세부 지역별로 업종을 제한하여 건축을 허용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공장설립시 가장 선호하는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

나, 난개발 방지목적 등 여러 규제들로 인해 공장설립에 어려움을 겪

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4개 용도지역별로 개발행위를 시행할 때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용도지역별로 개발행위에 따라 그 규모

64) 양현봉, “공장설립 관련 규제개선 방안”, 2008년 3월 21일 한국법제연구원 워크
샵 발표문.

65) 국토계획법 제6조.
66) 국토계획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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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한하고 있다.67) 

개발행위에 따른 허가 대상68)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등이며, 개발행위의 규모69)는 자연녹지

지역 1만 미만, 공업지역 3만 미만, 관리지역 3만 미만, 보전녹

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5천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공장은 공장 용도로 지정된 토지에 한하여 입주가 가능하며, 농지 및 

산지를 공장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관청 등으로부터 전용허

가 등을 받아야 한다. 

2.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규제

환경정책기본법 에서는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하기 위하여 사전환경성검토제도를 도입 운영하

고 있으며, 공장설립 신청 전에 동 검토를 받도록 하고 있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및 규

모는 보전관리지역의 경우 5,000㎡ 이상, 생산관리지역은 7,500㎡ 이상,  

계획관리지역은 1만㎡ 이상으로 하고 있다.70) 정부는 2005년 9월 관리

지역에서 1만㎡ 미만의 공장설립을 허용하면서 공장에 대해서만 1만

㎡ 미만일지라도 모두 사전환경성검토를 받도록 관련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로 인해 1만㎡ 미만 소규모공장 설립시 사전환경성검토보고

서(사전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1,000~1,800만원(부지면

적 1만㎡ 기준) 정도의 추가 비용이 들고, 30일간의 법정 처리기간이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71)

67) 양현봉, 앞의 글(2008),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샵 발표문.
68)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69)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70)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참조.
71) 양현봉, 앞의 글(2008),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샵 발표문.



제 2장 입법평가의 대상으로서의 공장설립 규제법제

180

3. 농지 및 산지관리법 관련 규제

농지법 에서는 농지를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으로 구분하여 농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규제하고 있으며, 농지전용허가

를 통해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72) 농업진흥지역 안이란 

농업의 진흥을 도모해야 하는 지역으로 농 수산물 가공처리시설과 

관련한 공장만 입지가 가능하다.73) 농업진흥지역 밖은 농지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비공해 또는 저공해 공장의 입지가 가능하다. 이

와 관련하여 농지전용허가 제한시설74)은 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특

정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 대기 및 수질오염 배출시설로서 1종~4

종 사업장 해당시설, 농지법에서 정한 폐수배출시설을 말한다.75)

산지관리법 에서는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여 공장입지를 제한하고 있으며, 산

지전용허가를 통해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전산지에

는 임업생산과 관련된 가공처리시설이 허용76)된다. 준보전산지에는 

비공해 공장 또는 저공해 공장의 입지가 가능하다.

4. 대기환경보전법 등 기타 환경 관련 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이나 수질환경보전법 등의 환경 관련 법규에서는 

대기오염, 폐수나 수질오염과 관련된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이

나 배출시설의 설치, 변경 등에 대해 허가나 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오염 시설이나 사업장의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에서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이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1종~5종 

72) 농지법 제34조.
73) 농지법 제32조.
74)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토양환경보전법 제21조 등.
75) 양현봉, 앞의 글(2008),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샵 발표문.
76) 산지관리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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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으로 구분하여 별도의 환경기술인을 두어 오염배출시설의 설치 

및 변경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77) 환경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기질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에 대해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다.78) 또한 대기오염상태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 재산이

나 동 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중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구역은 당해 구역 

안의 사업장에 대해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한다.79)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에서도 폐수나 수질오염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의 배출량에 따라 1종~5종 사업장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을 분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대상 사업장과 신고대상 사업장을 구분하고 있다.80) 수질오

염으로 주민의 건강 재산이나 동 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

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계영향권별로 배출되는 수

질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하고 있다.81)

5. 기타 : 수도권정비계획법 관련 규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의 과밀화 방지와 효율적 개발을 위해 

수도권 전지역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의 3개 권

역으로 구분하여 각 권역별로 개발행위를 제한함으로써 공장입지를 

규제하고 있다.82) 과밀억제권역은 산업의 밀집도와 인구증가율이 월

등히 높아 공장이전을 촉진 및 신설 또는 증설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77)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
78) 대기환경보전법 제18조.
79) 대기환경보전법 제22조.
8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 
81) 양현봉, 앞의 글(2008),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샵 발표문.
8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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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되는 대도시와 그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며 규제의 강도가 

높다. 과밀억제권역에서는 대기업 공장의 신 증설은 원천적으로 제

한하고 있으며, 대기업 외에도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에서 중소기업의 

공장 신 증설, 공해업종의 이전집단화를 위한 이전, 도시형 공장, 

농 수 축 임산물 가공처리공장 등 일부 특수한 공장을 제외하고는 

공장의 신 증설이나 이전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성장관리

권역은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 및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규제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성장관리권역에서는 외국

인투자기업이 운영하는 첨단업종 공장의 산업단지내 신 증설, 과밀

억제권역에 입지한 대기업 공장의 이전 등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공

장총량제를 도입하여 수도권에 허용되는 공장의 신 증설 총허용량83)

을 일정수준으로 규제하고 있다. 이 외에도 수도권에 입지하는 공장에 

대해 과밀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 공장설립 규제법제의 문제점

1. 공장설립관련 규제의 특성

각종 토지이용 규제 및 환경 관련 규제로 인하여 중소기업이 선호

하는 개별입지 내 공장 설립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공장총

량제로 인하여 수도권 인근 지역 공장의 신축 및 증설이 제한되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일정거리 이내에는 공장 입주가 원천적으로 

제한되고 있다. 특히 관리지역 내 소규모 공장설립 규제가 실시된 

2003년부터 1만 미만 소규모 공장설립 건수가 크게 감소하였다.84)

83) 2004 2006년의 수도권 공장건축 총허용량은 856만 3,000 이며, 이 중 서울은 2
만 1,000 , 인천 22만 2,000 , 경기 832만 임.

84) 규제개혁위원회, 2007년도 규제개혁백서, 7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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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과 관련한 규제법제에 대하여 과도한 규제와 중복 규제가 

상존하고 있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공장설립을 유도하고자

하는 경제적 유인책이 미흡하다는 것이 이유가 되어 공장의 해외이전

이 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85) 이는 일본의 경우에도 유사한 현상으

로 나타났으며, 일본이 수도권 규제를 개혁하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86) 

공장은 공장용도로 지정된 토지에 한하여 입주가 가능하며, 지역

지구의 지정은 2003년 112개 법률과 246개 지역 지구에서 단순화되

었으나 2007년 8월 현재 국토공간에 지역 지구 구역 등 일정한 구

획을 정함으로써 토지이용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률은 

아직도 70여개에 이르고 지역 지구는 총 205개에 달하고 있다.87) 현

행 토지이용 관리체계는 당해 토지를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가를 

미리 정한 후 당해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를 사전에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이 설립하고자 하는 공장이 용도지역에 부적합할 

경우 원칙적으로 공장설립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공장설립을 위해 

기업은 입지선정에서부터 해당 지역이 행위제한지역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사업 등록시까지 16개 정부부처에 걸쳐

있는 개별법의 규제사항을 파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이는 공장 

설립과 관련해서만 파악한 것으로 토지이용과 의제되는 인 허가 및 

업종에 따른 사업등록 관련 규제사항 등을 감안하면 공장설립시 파악

해야 하는 규제사항은 더욱 늘어난다.88) 

산업구조는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법과 규정이 현실을 따라

가지 못하고 있다. 2002년 국토계획법의 제정으로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선계획 후계발’의 원칙이 적용됨으로써 공장설립이 더욱 

85) 한국경제연구원 전국경제인연합회, 앞의 책(2007), 12면; 
86) 전국경제인연합회, “일본 수도권규제 폐지의 시사점과 우리의 정책적 대안”, FIP 

-2008-0005 , 2008, 14면.
87) 토지이용규제기본법 별표 참조.
88) 한국경제연구원 전국경제인연합회, 앞의 책(200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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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워졌다. 또한 공장의 용도지역 내에서의 용적률 건폐율 건축선 

등을 규제하는 밀도 규제, 하천 도로 농지 산지 등의 전용 또는 

점용 허가, 수질 대기 등 오염총량규제, 수도권의 공장총량 할당 등

에 이르기까지 특정행위의 허가에 관한 사항을 규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에서 금지행위 또는 허용행위를 열거한 뒤 곧바로 해당 법률 

및 시행령에서 다시 예외규정을 인정하고, 또 다시 지침 규정 고시 

등으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아니한 부문까지 규정함으로써 금지와 

허용행위 사이에 마찰과 혼선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89) 

더욱이 환경 소방문제 등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가 제기될 때마다 

새로운 규제가 계속 도입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규제는 자연생

태계 보호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 상하수도관리 폐기물관리 등 일

반국민이나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등에 대한 규제, 오염물질의 배

출허용기준 설정 배출시설 규제, 과징금 과태료 등과 같은 제재 

규제, 환경산업 진입과 관련한 등록요건 규제, 야생 동 식물의 

국제거래 협약(CITES), 유해화학물질관련 협약 등에 의한 규제 등에 

이르고 있으며, 90년대 이후부터는 환경관련 규제는 그 강도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90) 이렇듯 복잡하고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는 공장설립 규제법제에 있어서 규제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법체계

간의 정합성을 담보하며, 규제 도입시의 목적이 현재에까지 유지되고 

는지 판단하여 보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먼저 2003

년 국토계획법의 시행 이후를 중심으로 하여 정부의 공장설립 입지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2. 2003년 이후 정부의 공장설립 입지 규제 경과 

2003년 이후 정부의 공장설립 입지규제 경과91)는 다음과 같다. 

89) 한국경제연구원 전국경제인연합회, 앞의 책(2007), 26면.
90) 한국경제연구원 전국경제인연합회, 앞의 책(2007), 26면.
91) 양현봉, 앞의 글(2008), 한국법제연구원 워크샵 발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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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3년 1월부터 난개발 방지를 위해 국토계획법에 규모별 공장

설립을 차등 규제하였다. 이에 따라 1만 미만 공장 : 공장설립 

금지(다만, 공장설립가능지역만 허용), 1만 3만 미만 공장 : 

사전환경성검토 등 사전절차를 거쳐 허용, 3만 이상 공장 : 사전

절차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거쳐 허용되고 있다. 

(2) 2004년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제조업 개별입지(1만 미만)에 대

한 공장설립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하여, 2005년 9월부터 1만 미만 

소규모 공장설립을 허용함. 

그러나 사전환경검토 사전재해영양성검토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사전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79개 업종의 입주를 추가로 제한하였

다. 이에 따라 모든 공장설립은 사전환경성검토 등 사전절차를 거쳐

야 하고, 3만 이상 공장은 사전절차 이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

록 하고 있다.

3. 공장설립 관련 규제의 문제점92)

(1) 사전적 행위규제 관련 문제점

국토계획법에서 계획적 국토관리를 위해 도입한 토지적성평가, 환경

성검토, 지구단위계획 등의 다양한 절차와 환경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등이 부분적으로 중복되거나 행

정절차를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난개발 방

지를 위해 관리지역에서 연접개발을 제한하고 있으며, 연접하여 개발

할 경우 인접 기존공장을 포함한 전체 부지가 3만 를 초과하면 전체 

부지에 대하여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제2종 

92) 공장설립 규제의 문제점은 한국경제연구원 전국경제인연합회, 앞의 책(2007)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음. 이는 규제 법제에 대한 문제점의 지적은 실제 현장에서 규제
를 몸으로 겪고 있는 기업이 보다 구체적인 문제점 인식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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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장설립 기간은 6개월에서 1년 정도 

추가 소요되고 계획수립에 소요되는 비용도 막대하여 기업 부담이 가

중되고 있다. 현실적으로 기업들이 연접개발을 피해 제한 규모인 3만

이내의 공장입지를 선정하기 곤란하고 여유부지가 있는 곳에서는 

연접을 피해 3만 이내로 분산하여 공장을 설립함으로써 새로운 난

개발을 초래할 개연성이 크다. 연접개발제한은 공장밀집지역의 유휴

토지에 공장설립을 못하게 함으로써 산업의 집적을 유도하고 클러스

터화한다는 국가균형발전 정책목표와도 상충된다. 특히 합리적인 국

토개발의 취지는 단지조성시 인접공장 용지와 연접하여 개발하는 것

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행정절차로 인해 인접개발을 기피하

고 별도 법인을 설립하여 개발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국

토계획법의 규정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 입주할 수 없는 업종을 폐수 

등 공해발생여부와 상관없이 폐수관련업종으로 규정하여 공장설립을 

제한하고 있다. 특히 공장설립이 자유로운 계획관리지역에 대하여 실

제 공해가 없는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폐수관련업종으로 입주를 제

한하고 솜 및 실염색가공업 등 79개 업종에 대하여 추가규제하는 등 

농지법 및 산지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용허가 제한대상보다 엄

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2) 농지전용 관련 규제의 문제점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따라 변화된 산업구조를 반영하는 것이어

야 한다. 농지전용과 관련하여 농업진흥지역에서는 전용제한이 엄격

한 농지법에 의해 운용되는 반면,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상대적

으로 전용이 용이한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농

지법에는 예외규정이 많아 농지전용허가와 관련하여 범위설정이 부분

적으로 불명확하여 농지관리가 어려워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또

한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유치업종으로 한정되어 유치업종과 전후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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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관련된 업종도 산업단지 입주가 배제되고 있다. 그러나 산업연관

성이 높은 일정한 범위내의 비유치업종도 유치업종의 활성화와 생산

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유치업종의 제

한은 공장이전 또는 기업의 진입과 퇴출에도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산업단지 입주 기업이 공장이전 또는 폐업 등으로 부지를 매각하고자 

할 때 해당부지의 매수희망 기업은 유치업종 영위기업으로 한정되어 

부지매각이 제한되는 등 유동상 확보에 에로가 발생하고 있다. 

(3) 새로운 파생규제로 인한 산업용지 확보의 지연

국토계획법은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시기반시설의 계획적 확충을 유

도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도시화 용지를 적기에 공급하지 못하면

서 부동산 가격의 급등을 초래하고 이로 인한 난개발 압력에 직면하

고 있다. 국토계획법에서는 토지적성평가를 통해 개발할 곳과 보전할 

곳을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토지관리정보화사업의 지연으로 토

지적성평가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지연되어 원활한 도시용지 공급

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향후 산업용지를 포함한 도시용지 공급을 

주로 담당할 관리지역의 세분화 작업도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2005년 9월 정부는 국토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등을 개정하여 관

리지역에서 1만 미만의 공장설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공

해유발 업종으로 분류된 79개 업종의 설립을 금지하고 과거 1만 미

만 공장도 받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소규모 공장설립시 사

전환경성검토보고서의 작성을 위해 1,000~1,800만원(부지면적 10,000

기준) 정도의 추가적인 비용이 들고, 30일간의 법정 처리기간이 소요

됨으로써 비용부담 및 공장설립 시기의 지연 등이 발생하고 있다. 

(4) 수질오염 총량규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법은 수질오염으로 주민의 건강과 재산이나 

동 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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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수계영향권별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하고 

있다. 또한 대기오염상태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과 재산

이나 동 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

는 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중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구역은 당해 

구역 안의 사업장에 대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장 설립 부지를 물색하는데 시간적 비용적인 어

려움을 겪고 있다. 

(5) 수도권 공장총량규제

수도권 공장설립규제의 기본취지는 수도권 공장의 지방이전을 유도

하고 신규 공장을 지방에 입지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수도권 입지 

규제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장총량규제 공업지역물량규제, 대규

모 개발사업 규제 등이 있으며 산집법상 성장관리권역내 대기업 공장

증설 규제가 있다. 공장 총량규제의 적용대상은 기본적으로 건축물 

연면적 200 이상인 공장의 신축 증축 및 용도변경이다. 총량규제

는 제조시설 사무실 창고 이외에도 옥외구축물 환경오염 방지시

설 시험연구시설 기숙사 시설 등의 각종 종업원 복지후생시설 등 

모든 부대시설을 포함하는 연면적에 대해 적용된다.

(6) 개별법령의 필요에 의한 중복 규제

공장설립에 따른 환경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한 각종 인 허가 절차

는 공장설립 소요기간 장기화 및 행정절차 비용부담으로 이어져 기업

의 주된 애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산지관리법, 국토계획법, 농지

법 등에서는 난개발방지를 위한 별도의 조항을 두고 있고, 수질 대

기 소음 진동과 관련한 개별법에서도 환경과 관련된 각각의 규제조

항을 운용하고 있다. 환경관련 규제는 폐지보다는 개선에 중점을 두

어 규제개혁이 진행되었고 환경규제의 특성상 규제의 수는 증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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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되는 추세이다. 또한 2006년 자연재해대책법이 발효되어 모든 개

별사업 및 공장설립에 대해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를 받도록 규정

함으로써 공장설립 비용 증대 및 각종 인 허가 처리기간이 길어졌

다. 사전재해영향성평가는 사전환경성검토,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

가 및 산지전용허가 시에 이미 검토한 내용과 상당 부분 내용이 중복

되고 있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7) 행정절차의 복잡성

행위규제 내용이 복잡하게 된 원인은 다양하지만, 관련 법률의 입법

시에 행위규제 내용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가 부족하여 법률 시행 

이후 운용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자 행위규제 내용을 

추가 삭제하는 행정관행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국토계획법에서는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대한 관리는 농지법과 산지관리법 등

의 개별법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목별로 관리 부처가 상이하

고 개별행정목적에 맞추어 관리 운용되기 때문에 부처간 협조체제가 

선행되지 않는 한 체계적인 국토관리가 어렵고 동일한 사안에 대해 

법령간 상충된 규정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법률이 너무 복잡해서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하나의 법

률만 보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개별법에 의한 규제를 모두 살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해당 지자체에서도 법률 해석에 혼란을 주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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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공장설립 규제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입법평가의 방법은 첫째 대상 법령에 대한 

규범론적 분석으로서의 법령 연혁 조사 및 법령간의 체계적합성 분

석, 둘째 설문 및 여론조사의 방법으로서 공장설립관련 규제 법제를 

담당하고 있는 관계 부처 공무원 및 실제 일선에서 공장설립 관련 규

제를 집행하고 있는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가 의견조사와 

공장 설립과 관련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기공장설립자를 대상으로 한 

수범자 실태조사 그리고 양자의 비교 분석, 셋째, 공장설립에 관련된 

규제에 관한 비용 편익 또는 비용 효과 분석의 기법이다.

이와 같은 방법론을 통하여 분석된 자료들은 보다 나은 입법대안을 

제시하는 기초자료로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1

공장설립에 관련된 규제법제에 대한 입법평가를 통하여 공장설립 

관련 규제 법제간의 체계정합성을 확인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는 규범론적 평가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규제를 내용

으로 하고 있는 법 사이의 체계성을 밝히고 이에 따라 입법을 해야 

하는 것은 입법자의 과제라고 할 것이다. 특히 특별법의 난립은 규제

의 중복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문제이다. 따라서 공장설립에 관

련된 규제법제에 대하여 그 체계정합성을 검토하여 보는 것은 무엇보

다 중요한 과제이다. 체계정합성의 검토는 규제와 행정목적 사이의 

균형을 찾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 규범적 평가의 방법을 선택하여 수행하기로 한다. 

공장설립의 경우 대지조성단계에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규



제 3장 공장설립 규제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192

관련부처 법   령 규제내용 도입시기 하위규정

국토

해양부

개발제한

구역지정법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2000. 7. 1

국토계획법

용도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2003. 1. 1

용도지역 미지정지역에서의 행위제한 2000. 7. 1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제한 2003. 1. 1

제를 받고 있다. 대지가 조성되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

한 법률, 건축법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대지조성단계까지는 주로 국

토해양부가 주관부서이고, 대지조성 다음 단계에서는 지식경제부가 주

관부서이다. 실제 공장설립 입지 선정 시에 직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주요한 법령은 국토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산집법, 농지법, 환경정

책기본법, 자연환경보전법, 산지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4대강 수계 물관리법, 대기 수질 소음진동 환경보전법, 문화

재 보호법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사업계획승인단계에는 산집법, 중소

기업창업지원법, 국토계획법, 하천법, 도로법, 산지관리법 등이 주요 

법령으로서 관련되어 있다. 

이 절에서는 공장설립 규제법제에 대하여 법령연혁조사를 기초로 

하는 규범적 분석 및 법령체계간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범적 

분석을 통한 평가를 시도하기로 한다. 

. 규범론적 분석 1-법령 연혁 조사

공장설립 단계 중 입지선정과 관련된 주요 규제법령의 현황93) 및 

도입 시기는 다음과 같다. 

<표31 > 입지선정단계 : 10개 부처 36개 법률

93) 한국경제연구원 전국경제인연합회, 앞의 책(2007), 46면을 기초로 재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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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처 법   령 규제내용 도입시기 하위규정

수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2000. 7. 1

개발행위 허가 2003. 1. 1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2000. 7. 1

계획관리지역내 제한적 입지 허용 2003. 1. 1

도로법 접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1968.12.21 유(지침)

도시공원녹지법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1980. 1. 4

녹지점용허가 1993. 8. 5

수도권정비계획법

성장관리권역에서의 행위제한 1994. 1. 7

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제한 1994. 4. 8

과밀억제권역에서의 행위제한 1994. 4. 8

공장총량 규제 1994. 1. 7

대규모개발사업 규제 1994. 1. 7

대규모개발사업 영향평가 1994. 1. 7

지역균형발전법 개발행위제한 1994. 1. 7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예정지구내 행위제한 1980.12.31

산입법 산업단지내 행위제한 1995.12.29

교육

과학

기술부

학교보건법 학교정화구역내 시설제한 1967. 3.30

농림

수산

식품부

농지법

농업진흥구역에서 행위제한 1994.12.22

농지의 지목변경제산 1994.12.22

농지전용허가제한 1994.12.22

초지법 초지안에서의 행위제한 1980. 1. 4

농공단지법 농공단지(지정면적, 입지선정 기준 등) 1991. 4.16 유(지침)

문화

체육부
문화재보호법

개발공사사전협의, 지표조사, 문화재
보호조치

1997. 7. 1

보호구역내 토지수용 198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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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처 법   령 규제내용 도입시기 하위규정

전통사찰보존법
전통사찰보존구역 주변지역 제한(허가) 1997. 4.10

전통사찰경지내 건조물 신축,증축 제한 1994.12.22

산림청

백두대간보호법 백두대간보호지역 행위제한 2005. 1. 1

사방사업법 사방지에서 입지제한, 사방지 지정고시 1962. 1.15

산지관리법
산지의 전용제한 기준 2003. 1. 1 유(규정)

상수도보호구역등의 산지전용 제한 2003. 1. 1

임업산촌진흥법 목재비축림안의 행위제한 2002.12.26

지식

경제부

산업기술단지법 산업기술단지 입주제한, 공장설립 특례 1998. 9.23

산집법
공장의 신설등의 제한 1990. 1.13

산업용지의 분할 제한, 처분제한 1990. 1.13

산입법 지침 입지지침에 의한 제한 2005.12.26 유(지침)

1. 국토계획법상의 규제

산업입지 정책은 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된 196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

로 추진되었다. 초기에는 저렴한 비용으로 기반시설을 구비한 공장 

부지를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산업입지정책은 그 시작부터 산

업단지 개발정책의 성격을 띠고 있었으며 이후 산업 환경 변화와 맞

추어 공장설립 단계별로 새로운 규제가 탄생하고 있다.94)

2002년 제정된 국토계획법은 종전에 국토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으로 구분하여 도시지역에는 도시계획법, 비도시지역에는 국토이용관

리법으로 이원화하여 운용하여 왔으나, 국토의 난개발 문제가 대두됨

에 따라 2003년 1월 1일부터는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

하여 비도시지역에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기법을 도입함으로

써 국토의 계획적 체계적인 이용을 통한 난개발의 방지와 환경친화

94) 한국경제연구원 전국경제인연합회, 앞의 책(20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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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국토이용체계를 구축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2002년 국토

계획법이 제정(2003년 시행)되면서 사전적 개념을 도입하여 공장설립

과 관련한 행위규제가 지속적으로 신설되었다. 

2.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연접 관련 규정

2003년 7월부터 난개발 방지를 위해 관리지역 내에서는 부지면적이 

1만 이상인 경우에만 공장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

이 공장용지로 관리지역을 선호하고 있으나 부지면적에 대한 제한으

로 인하여 공장설립이 사실상 불가능95)하다. 

연접제한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개

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다른 토지와 고속국

도 일반국도 또는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 하천 공원 등 지형지

물에 의하여 분리된 경우,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의 진입도

로가 너비 8미터 이상이고 주간선도로 또는 도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국도 또는 지방도에 직접 연결된 경우를 제외하고 녹지지

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연접하여 개발

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개발

행위로 보아 그 면적을 산정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

수는 지역여건상 위의 요건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연접제한 규정은 국토의 난개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되었다. 연접제한의 경우 2002년 10월 2일에 규제개혁

위원회의 심사가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2003년 규제개혁위원회의 규

95) 2003년 12월 말 기준으로전체 등록공장의 92.7%가 부지면적 1만 미만이며, 중
소 제조업체 평균면적은 3,146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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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혁백서를 살펴보면 연접제한에 대하여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 개발행위의 허가기준에는 동의하되, 개발행위허가 규모

와 관련하여 연접개발의 범위를 구체화하도록 개선권고”라는 심사의

견을 내고 있다.96) 이에 따라 도입된 것이 현재의 연접제한 규정이다. 

그러나 연접제한규정이 현재와 같이 규정되는데 있어서 그 세부적인 

기준점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에 대한 근거자료는 찾기 힘들었다. 개

발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국가작용이 되는 

것이므로 그 제한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여 줄 필요가 있

음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기준에 대한 근거 제시가 이

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어 규제법제의 적용을 받는 수범자의 입장에서

는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3. 농지법 및 산지법의 농지 산지 전용 규정

농업진흥구역에서의 행위제한은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1994

년 도입되었다. 농지의 지목변경 제한 및 농지전용허가 관련 규정 역

시 1994년 도입되었다. 산지전용의 문제는 산지관리법에서 다루고 있

는데 2003년 법에서 규정되었다. 

농지법에서는 농지를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으로 구분하여, 농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입지를 규제하고 있으며 농지전

용허가를 통하여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산지관리법에서는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하여 공장입지를 제한하고 있으

며 산지전용허가를 통하여 공장 설립이 가능하다. 

96) 2003년도 규제개혁백서 건설교통분야, http://www.rrc.go.kr/rrc/data/img/2003/6-4.pdf 
(2008년 8월 20일 검색)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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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환경 관련 규정

1980년에 개정된 헌법에서 환경권에 관한 규정이 처음으로 신설된 

이후 산업화의 진전으로 인해 환경문제가 심각화 다양화되자 오염분

야별 대책법의 제정이 불가피하다는 인식하에 환경 관련법에 복수법

체계로 이행하게 되었다. 1990년 8월에 환경보전법이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97) 소음 진동규제법, 유해화학물질관

리법 등으로 분화되었다. 또한 1990년대에는 한경 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습지를 

효율적으로 보전 관리하기 위한 습지보전법에 제정되었다.

2000년대에는 2002년 1월 상수원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한강에 

이어 낙동강, 영산강, 금강 등의 수질을 특별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종전의 사후정화처리 중심에서 사전오염예방 중심으로 정책이 바뀌었

으며 행정구역단위의 수질관리에서 유역단위 관리체제로 전환되었다. 

또한 비점오염관리제도 수질오염방지시스템 및 유역공동체 구축을 

위한 비용분담제도 등 수질개선대책을 도입한 ‘낙동강(영산강 섬진

강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수변

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규제가 대폭 강화되었다.98) 

5. 인허가의제제도

인허가의제제도는 하나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여러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인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에 주된 인허가처분을 받으면 다른 법

률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 인허가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는 제

도를 말한다. 이는 독일연방행정청의 집중효제도와 유사한 성격을 갖

는 것이다.99)

97) 현재는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임.
98) 한국경제연구원 전국경제인연합회, 앞의 책(2007), 24-25면.
99) 권수철, “인허가의제제도의 법적 성격과 사후감독에 관한 소고”, 법제, 2002,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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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관련 규제법제에 있어서 대표적인 관련 법률은 산집법 제

13조의 2가 있는데, 동 법률은 우리나라의 통상적인 인허가의제제도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된 인허가처분을 하는 경우에 인허가 등이 

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의제대상 인허가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되

어 있다. 

인허가 의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관 행정청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

고 있는데 이러한 협의는 의제대상 인허가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는

지의 여부와 함께 의제되는 처분을 하여도 되는지에 관하여 의제대상 

인허가관청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서 사실상 합의를 뜻한다고 할 것

이다. 즉 목적사업을 위한 인허가가 복합적인 경우에 신속한 결정

처리를 위하여 주된 인허가를 하는 단계에서 의제대상 인허가에 관한 

관할과 여러 가지의 절차를 일원화한 것일 뿐 의제대상이 되는 인허

가제도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주된 인허가와 의

제대상인허가는 각기 다른 인허가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100) 

이는 공장설립 관련 규제법제에 있어서의 인허가에서도 동일하다. 따

라서 공장설립 과정에 있어서 인허가 의제제도의 활용도를 보다 높이

기 위한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6. 공장총량제 관련 규정

1982년에는 수도권을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과밀억제권역으

로 지정하여 행위를 제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되었다. 동 법

은 수도권에 대한 공장설립에 총량규제를 비롯하여 권역별 개발행위

를 규제하고 있다.101)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의 과밀화 방지와 효율적 개발을 위해 

수도권 전지역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등의 3개 

100) 권수철, 앞의 글(2002), 5면.
101) 한국경제연구원 전국경제인연합회, 앞의 책(20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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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별로 개발행위를 제한함으로써 공장입지를 

규제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규제는 1994년 도입되었다. 

과밀억제권역에서는 대기업 공장의 신 증설은 원칙적으로 제한하

고 있으며, 대기업 외에도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에서 중소기업의 공장 

신 증설, 공해업종의 이전집단화를 위한 이전, 도시형 공장, 농

수 축 임산물 가공처리공장 등 일부 특수한 공장을 제외하고는 공

장의 신 증설이나 이전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외에도 과밀부담금 제도를 통하여 수도권에 인구흡인력이 높은 

인구집중시설, 공장, 대규모 업무용시설, 판매시설 등에 대해 과밀부

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 규범론적 분석 2-체계적합성 분석

1. 체계적합성

규범의 체계적합성 또는 체계정당성이라 함은 법령으로서 갖추어야 

하는 당연한 원칙이다. 이는 법령 상호간에 규범구조나 규범내용면에

서 서로 상치되거나 모순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한다.102) 체계정당

성의 요청은 동일 법령내에서는 물론이고 상이한 법령간에도 그것이 

수직적이건 수평적이건 반드시 존중되어야 한다. 법령 상호간에 체계

정당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입법자의 자의를 금지하여 규범의 명확성, 

예측가능성 및 규범에 대한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

으로 헌법적 요청의 하나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체계정당성을 위반

하였다고 하여 바로 위헌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는 비례의 원칙(과잉

금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의 위반성을 시사하는 하나의 징후가 

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체계정당성의 원칙을 위

반한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어

102)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2006년,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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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비로소 위헌의 문제가 발생하며, 또 체계정당성의 원칙 위반을 정

당화할 합리적인 사유의 존재에 대해서는 입법재량이 인정된다고 한

다. 다양한 입법의 수단 가운데서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

은 원래 입법의 재량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점에 관한 

입법의 재량이 현저히 한계를 일탈한 것이 아닌 한 위헌의 문제는 생

기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103) 

정리하자면 법령간의 체계정당성 또는 단일 법령내에서의 체계정당

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법자가 노력하여야 함은 기본적인 입법자의 

의무이므로 원칙적으로 체계정당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되 예외적으

로 이와 같은 체계정당성 위반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2. 규정형태에 관한 원칙

이는 법률에서 명령에 수권하거나 정부에 수권할 때 그 법률의 수

권 규정은 어떤 형태로 규정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원칙들이다. 가능

한 한 명확하고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이 입법권을 국회에 부여한 헌

법의 정신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으나 복잡다기하고 변화하는 행정현

실에 대한 행정의 탄력적이고 신축적인 적응성의 부여라는 또 다른 

공익적 요구가 있기 때문에 양자의 조화를 어디서 찾느냐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법률의 규정이 어느 정도로 상세하게 어디까지 규

정해야 하느냐 하는 이른바 규율 밀도와 관련된 문제이다. 그리고 이 

원칙들은 기본적으로 법률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이기는 하나 명령에

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104) 

(1) 명확성의 원칙

명확성은 법의 형식성을 확보하고 유지하는데 필요불가결하다. 명확

성은 실정법이 규율하고자 하는 내용이 명확하여 다의적으로 해석

103) 헌재 2004. 11. 25. 2002헌바66, 판례집 제16권 2집 하, 314, 333-334면.
104)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20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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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한다.105) 또한 명확성의 원칙이라 함은 

법치국가적 법적 안정성의 관점에서 법률은 행정과 사법에 의한 법적

용의 기준으로서 명확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 원칙은 법률유보

원칙에 대한 필수적인 보완이자 구체화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법류

에 근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하는 경우 법률이 수권의 범위

를 명확하게 확정해야 하고, 법원이 공권력의 행사를 심사할 때에는 

법률이 그 심사기준으로서 명확해야 한다.

특히 정부에 대한 법률의 수권은 수권 법률에 의하여 내용 목적

범위가 충분히 규정되고 제한되어서 그 법률만으로 국민이 정부(행정

기관)의 행위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그렇다고 하

여 법률에서 일반조항이나 불확정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것

은 아니다. 명확성의 요구는 규율대상의 특수성, 당사자에 미치는 기본

권 제한의 효과에 따라 다르다. 즉 다양한 형태의 사실관계를 규율하

거나 규율대상이 상황에 따라 자주 변화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명

확성의 원칙을 엄격하게 요구할 수 없으며,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클수

록 더욱 엄격하게 요구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법해석을 통해서도 정부

와 법원의 자의적인 법적용을 배제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얻을 수 없다

면 그 법률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106) 

명확성의 원칙은 법령이 규율하는 내용의 의미가 광범하고 막연하

여 법의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할 때에는 무효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

는데 이런 명확성의 원칙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에서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는 법이 통상의 일반인이 일상적인 언어생활상 법

의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언상의 표현

이 법집행자에게 자의적인 법집행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이어야 할 것

을 요구한다.107) 

105)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08, 146-147면.
106) 법제처, 앞의 책(2006), 22면.
107) 정종섭, 앞의 책(2008), 14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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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르며, 명확성의 원칙은 기본적으로 모든 기

본권 제한 입법에 대하여 요구되는데, 규범의 의미내용으로부터 무엇

이 금지되는 행위이고 무엇이 허용되는 행위인지를 수범자가 알 수 

없다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은 확보될 수 없게 될 것이고, 또한 

법집행 당국에 의한 자의적 집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108) 

다만 기본권제한입법이라 하더라도 규율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

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것이어서 입법기술상 일의적으로 규정할 수 없

는 경우에는 명확성의 요건이 완화되어야 하고, 또 당해 규정이 명확

한지 여부는 그 규정의 문언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련 조항을 

유기적 체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109) 즉 해당 문언 그 

자체로는 일의적으로 해석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입법목

적, 입법취지, 입법연혁,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고려하여 그 의

미를 분명히 할 수 있으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라고 

헌법재판소는 밝히고 있다.110)

(2) 포괄적 위임의 금지 원칙

헌법 제75조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

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고 하여 포괄위임금지를 규정

하고 있는바, 이는 명확성의 원칙이 행정입법에 관하여 구체화된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포괄적 위임의 금지는 위임입법의 영역에 있어서 하위법규범에 입

법을 위임하는 수권법률에 명확성의 원칙이 적용되어 구체화된 것으

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위헌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명확성의 

원칙 위반과 포괄적 위임금지원칙의 위반이 동시에 제기된 경우에는 

헌법 제75조에서 정하고 있는 포괄적 위임금지 원칙의 위반여부만을 

108) 헌법재판소 1990. 4. 2. 89헌가113등, 판례집 제2권, 49면 이하 참조.
109) 헌법재판소 1999. 9. 16. 97헌바73
110) 헌법재판소 1992. 2. 25. 89헌가 104, 헌법재판소 2005. 6. 30. 2002헌바 83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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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111)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75조는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

용 및 범위의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규정해 둠으로써 

행정권에 의한 자의적인 법률의 해석과 집행을 방지하고 의회입법의 

원칙과 법치주의를 달성하려는 것이다. 동조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고 함은 법률에 대통령령 등의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법률 그 자체로부터 하위법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

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112) 이 경우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조항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관련 법조항을 유기적 체

계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법률조항과 법률의 입법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찰할 때 그 대강을 예측할 수 없는 경우라면 위

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4. 7. 

29. 헌가12).113)

이러한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의 요구는 그 규율대상의 종류와 정

도에 따라 달라질 것이지만 국민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규에서는 구체성과 명확성의 요구가 강화되어 

그 위임의 요건과 범위가 일반적인 급부행정의 경우보다 엄격하게 제

한적으로 규정되어야 하는 반면에, 규율 대상이 지극히 다양하거나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의 것일 때에는 위임의 구체성과 명확성의 요건

이 완화되어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1. 2.11. 90헌가27등).

헌법 제75조는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

으나, 이 원칙은 총리령 부령에 위임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된다. 

한편 행정규칙의 형식에 위임하는 경우에도 그것이 상위법령과 결합

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 기능하는 이상 총리령

111) 정종섭, 앞의 책(2008), 150면.
112) 헌법재판소 1991. 7. 8. 91헌가4.
113) 법제처, 앞의 책(200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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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령의 경우와 동일하게 이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은 물론이다.114) 

(3) 중요사항 유보의 원칙

법률유보115)에 관하여 다양한 이론이 제기되었는데 침해유보설, 급

부행정유보설, 권력행정유보설, 중요사항유보설 등이 그것이다. 침해

유보설의 경우 행정작용의 중심이 소극적인 질서유지에서 적극적인 

급부행정으로 옮겨짐에 따라 학계에서는 점차 지지를 상실하고 있다. 

대신에 급부행정유보설, 권력행정유보설, 중요사항유보설 등이 대두되

고 있고, 그 중에서도 중요사항유보설이 지지를 얻고 있다. 

침해유보설은 국민의 권리 및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에만 법률의 근

거가 필요하고 그 밖의 영역에는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고 보는 견해로서, 침해 작용에는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고 하면서도 

그 경우 어디까지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다

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116) 

중요사항유보설에 따르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

는 침해행정에만 법률의 근거가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 실현과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도 법률유보의 원칙이 적용되어

야 한다고 본다. 즉 법률유보의 범위를 행정부문 또는 행정작용의 속

성(침해행정 급부행정, 권력행정 비권력행정)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행정부문 및 행정영역에 있어 관련사항에 대

한 법적 규율이 국민 일반 및 개인에 대하여 가지는 의미 내지 중요

성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또한 법률유보의 

범위뿐만 아니라 그 규율의 정도에 대하여도 기본원칙을 제시하여 준

114) 법제처, 앞의 책(2006), 23면.
115) 법률유보라 함은 기본권의 내용과 한계를 개별적으로 확정하는 것을 헌법규정
이 입법자에게 위임하여 기본권을 법률에 의하여 제한 할 수 있게 한 것을 말한다. 
김철수, 헌법학(上), 박영사(2008), 437면.

116)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이론과 실무, 2005, 17-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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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17) 중요사항유보설의 입장에서는 행정작용이 국가공동체와 그 구

성원에 대하여 가지는 중요성이 크면 클수록 그에 대한 법적 규율의 

요구도 높아진다고 본다. 이를 의회유보라는 관점에서 보면,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는 행정 각 부문의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스스로 결정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은 물론 그 밖

에 급부행정과 같은 부문에서도 국민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항

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를 두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핵심

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만 명령에 위임

해야 할 것이다.

3. 법령의 체계와 규정형태에 관한 기준의 적용118)

법령의 체계와 규정형태에 관한 위의 원칙들은 상호 관련성이 없는 

각각의 상이한 헌법원리가 아니라 동일한 인식을 공통으로 하면서 약

간씩 관점을 달리하는 원리라고 할 수 있다. 즉 기본적으로 국민주권

주의, 의회법률주의, 기본권존중주의, 법률유보 등의 관점에서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본질적인 중요 사항은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여야하

고, 위임입법에 있어서는 법률의 규정만으로 수권기관의 행위의 내용

이나 하위 명령의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한다.

위임입법의 경우에는 예측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하는바, 예측가능성

의 확보를 위해서 구체적인 경우에 어느 정도까지 법률에서 직접 규

정해야 하느냐 하는 점에 관해서 일의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쉽

지 않다. 다만, 여러 가지 상대적인 기준을 종합하면 대략 다음과 같

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입법의 효과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인지 기본권제

한 의무부과의 완화 또는 급부 등에 관한 것인지, 둘째, 입법의 규율

117) 법제처, 앞의 책(2006), 24면.
118) 법제처, 앞의 책(2006), 26-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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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 단순하고 안정적인지 복잡 다양하고 변화가 심한 것인지, 일

반적인 사항인지 전문적 기술적 사항에 관련된 것인지, 셋째, 피규제

자가 전체 국민인지, 아니면 특정집단의 국민인지, 특정집단의 국민이

라면 해당분야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요구되는 규율의 밀도가 달라지는데,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규율대

상이 단순하고 안정적인 경우와 피규제자의 범위가 넓고 일반인을 대

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사항까지 법률에서 규

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법률에서 명령에 위임을 하고자 하는 경우 첫

째, 가능한 한 위임사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둘째, 규율대상, 내

용 기준 등의 상한과 하한을 정하며, 셋째, 입법취지나 하위법령의 입

법방향을 짐작할 수 있도록 하는 표현을 덧붙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

하나의 법령에서 규율하고자 하는 대상이나 사항이 다른 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것과 중복되거나 상호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

와 같이 법령의 규정은 고립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 상호 간

에 유기적으로 결부되어 종합적인 법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그러므로 

각 법령 상호간 또는 각 법령의 개별 규정 간에 조화와 균형을 유지

하려면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여 다른 법령과의 상충

을 피하고 법령상호간의 조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다른 법령과의 관

계에 관한 규정은 총칙규정 실체규정 및 부칙규정에서 모두 사용되

고 있는데 사용목적과 내용이 서로 다르다. 총칙규정에서는 그 법령

과 다른 법령 간의 적용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고 사용하

고, 실체규정에서는 그 법령에 따라 인 허가 등을 받으면 다른 법령

상에 따른 인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부

칙규정에서는 그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다른 법령의 관련 조문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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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사용한다. 총칙에서 규정하는 “다른 법

률과의 관계” 또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령의 

적용 및 적용제외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그 

법령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의 규정사항에 따

르도록 하는 경우, 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보다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경우 등을 정하고 있다.119) 

공장설립 규제법제의 경우에 관련 규제가 시행령 시행규칙의 단계

가 아닌 행정규칙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정비가 필요하

다. 예를 들어 공장설립의 입지단계에 대한 제한의 중요한 규제의 하

나인 공장총량제의 경우 건설교통부 고시로 규정되어 있다. 법령의 

수권이 있고, 그 변동이 잦은 경우로 이와 같은 행정규칙이 법규성을 

갖는 행정규칙으로 작동하고 있지만 중요한 규제의 경우 수범자가 쉽

게 접근 가능한 법령의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령

의 단계에서 규제가 이루어질 때 명확성, 보충성 및 체계성이라는 입

법의 원칙을 갖추기도 더 쉽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관련 법제의 경

우 수직적 체계적합성을 갖추도록 저이가 필요하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뒤에서 다루기로 한다. 

2

. 전문가 의견조사

1. 전문가 의견조사 설계

(1) 조사대상자 선정

공장설립 관련업무(공장등록, 신설, 법제, 승인 등)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전문가들 24명을 대상으로 공장설립 관련 

119) 법제처, 앞의 책(2006), 7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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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빈  도 비   율

연   령

30세 이하 2 8.33 

31~40세 7 29.17 

41~50세 12 50.00 

51세 이상 3 12.50 

규제 법제에 대한 의견을 구하였다. 전문가들로부터의 의견을 구하는 

방법은 실제 면접과 더불어 이메일을 통한 회신을 병행하여 실시하였

고,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에게는 소정의 사례를 지급하였다. 

조사대상이 된 전문가들은 중앙정부 소속의 관련 법제 담당 공무원

(국토해양부, 지시경제부, 환경부 등)과 국회 및 광역 기초 지방자치

단체의 공장설립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들로 구성되었다. 학계 또는 

연구진의 경우 전문가 의견조사 설문지 및 수범자 실태조사 설문지의 

개발 및 작성과정에서 포함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전문가의

견조사의 최종 설문 대상자 List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고려는 설문 

문항 개발자가 의견조사에 포함될 경우 설문의 객관성 확보와 관련하

여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본 전문가 조사는 공장설립 규제법제에 대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이루진 만큼 연구자의 주관적인 편향이 개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

능한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자세히 수집하는데 초점을 두었으

므로, 설문의 형식을 자유응답식 개방형 설문(open response questions)

로 구성하여 조사대상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생각과 주장에 대하여 상

세히 기록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그리고 본격적인 설문에 들어가

기 앞서, 설문지의 앞쪽에 현재의 공장설립 관련 법제에 있어서 전반

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배경설명을 제시하여 설문

항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답변을 도모하였다. 

전문가 의견조사는 2008년 5월 1일부터 2008년 6월 15일의 약 45일

의 기간으로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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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목 빈  도 비   율

중앙/지방
중앙정부 8 33.33 

지방자치단체 16 66.67 

 계 24 100

지자체 16명 
중 수도권/지방

수도권 5 31.25

지방 11 68.75

계 16 100

분   류 설  문   내  용

현행 공장설립 

규제법제의 

주요 문제점

공장설립 절차 간소화를 위한 의견

부지관련 규제 중 큰 문제라 여기는 사항에 대한 의견

국토계획법 관련 규제에 대한 의견 및 가능한 개선안

농지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 용도변경 규제에 대한 의견

연접제한 규제의 난개발 유발 지적에 대한 의견

배출시설, 업종, 규모별 규제의 소관부서별 법령 상충에 관
한 의견

환경 관련 사전영향평가의 경제 시간적 부담에 대한 의견

수도권 공장설립 어려움의 원인에 대한 의견

공장설립절차 간소화를 위한 주무부서간 협의 개선안에 대

한 의견

계획입지의 실질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인허가

의제제도

인허가 의제제도의 유용성에 대한 의견

실제 인허가 의제제도의 활용에 대한 의견

공장설립

관련 규제의

규율형식

-법령단위 
규율관련-

관련 규제를 법령(지침 고시 훈령 제외)에서 규정하는 안
에 대한 의견

현 법령이 업무처리에 충분하게 구체적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의견

(2) 설문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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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설  문   내  용

업무처리

관련 사항

담당업무와 타업무 사이에 규정이 충돌될 경우 처리에 대

한 의견

부처별 소관규제의 행정목적 달성에 적합한지에 대한 의견

해당 업무 담당기간, 스스로 인지하는 관련법 지식 정도
공장설립 관련법제에 대한 교육경험 및 장소

인구통계학적

요인

연령

소속 및 직책

담당 업무

소속기관 근무기간

근무지역

2. 분석 결과

(1) 공장설립 관련 절차 간소화 방안

공장설립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총 24명의 전문가들

로부터 법정 인허가 기간 단축, 제출서류 간소화, 민원인 비용부담 축

소, 관주도 대행서비스 증대, 담당자 대상교육, 원스탑(One-Stop) 서비

스 도입, 부서 간 협의시스템 개선의 방안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의견을 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전문가들로부터 중복을 허용하여 얻은 총 47개의 응답들 가운데 부

서간 협의 시스템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12건, 25.53%)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다음으로 행정수수료, 각종 영향평가 등 민원인의 비용 

부담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9건, 19.15%)이 그 뒤를 잇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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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 공장설립 관련 절차 간소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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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각 방안들 중에서 특히 중

요하다고 응답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첫째, 법정 인허가 단축 방안의 경우 담당 공무원의 피동적 자세

로 인해 구조적 기간 단축이 필요하다는 의견 및 개별입지에서 인허

가를 받을 경우 관련 규제에 대한 의제처리를 강화하는 등 법정 인허

가 기간의 단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둘째, 제출 서류의 간소화를 통해 공장설립 절차를 간소화하여야 한

다는 의견으로는 너무 많은 제출 서류를 요구하고 사전환경 재해영

향평가서 등 공장설립 관련 서류들의 구비 과정에서 핵심관련 서류 

이외의 서류들에 대한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제 3장 공장설립 규제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212

셋째, 행정수수료, 각종 영향평가 등 민원인의 비용 부담을 축소해

야 한다는 의견은 인허가 서류 작성 시 필요한 서류들을 구비하는데 

드는 비용이 제조업 중에서 수적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 입

장에서 적지 않은 부담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비용부담을 덜어주

어야 한다는 것이다.

종합하여 본다면 공장 설립간소화를 위한 방안들로 제시된 의견들

은 서로 유기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한다. 법정

인허가 기간 단축, 관주도 대행서비스 확대, 제출서류간소화는 민원인

의 비용부담을 축소로 이어질 수 있으며, 부서간 협의시스템 개선 및 

원스탑서비스 도입 등은 담당자교육을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갖는다. 

이들은 각각 공장설립 절차를 간소화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지

만 몇 가지 대안이 함께 작동된다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음을 전문

가 세부의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장설립 절차 간소화 방안에 대해 중앙정부 관계 

전문가와 지방자지단체 실무전문가를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실제 민원인들을 직접 상대하는 지자체 소속 전문가들의 응답과 법령 

등에 대해 해당분야에서 상대적으로 깊이 검토하고 마련하는 중앙정

부 소속 전문가들 사이의 응답이 일부 차이를 나타냈다. 중앙정부 소

속 응답은 제출서류 간소화, 원스탑 서비스 도입에 대한 필요성을 우

선적으로 피력하는데 반해, 지자체 소속 응답에서는 부서간 협의 시

스템 개선을, 그리고 민원인 비용부담 축소 및 담당자 대상 교육 필

요성을 시급하게 나타냈다. 특히 담당자 대상 교육이나 민원인들의 

비용부담을 축소시키는 것이 공장설립 절차를 간소화 하는데 필요한 

방안이라는 응답은 소속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실제 민원인들

을 접하면서 필요한 서류 준비 등을 위한 비용이 상당하다는 것을 볼 

때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견해를 갖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응답에서 밝히고 있는바와 같이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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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특성 상 순환 보직으로 인해 매우 전문적이면서도 필요로 하는 법 

관련 지식이나 처리 절차에 관한 지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관련하

여 깊이 있는 교육이 없어, 해당 업무를 처리할 때 겪는 고충을 토로

하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이 절실하다고 느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림7 ] 절차 간소화 관련 중앙 지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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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의견을 각 대안 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제출서류 간소화

공장설립을 위해서는 70여개 법률 50여개의 인허가가 관련되며, 통산 1건의 공장

설립에는 7~8건의 인허가가 관련됨. 관련 되는 인허가 의제처리시에도 건축허가

와 관련해서 고비용의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의제처리를 가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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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규제로 작용하고 있어 구비서류의 간소화가 필요함. 이는 필요없는 행정절차

이며 예를 들어서 최근 사전재해영향성평가 같은 것은 공장건축 허가시, 재난 부

서인 소방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협의를 하고 있어 사전재해영향성 평가가 필

요 없다고 생각하는 등 필요없는 행정절차를 과감히 철폐해야 하며, 둘째 부서간

의 이해관계로 시간이 지연되는 되고 있기 때문임.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준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관계로 공장설립을 

하고자 하는 민원인이 쉽게 관계서류를 작성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제출서류를 

대폭 간소화하여야 한다고 봄.

2) 민원인 비용부담 축소

경제적 비용도 자신의 창업에 직접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관청에 서류제

출하는데 드는 비용이기 때문에 헛되이 소모된다고 느끼게 되어 불편요인으로 간

주함. 관리지역내에서 10,000 미만의 공장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으나, 면적에 

관계없이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하고 검토서 작성비용이 최소 1000만원 이상

으로 사업주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음. 여건상 500 미만의 소규모 공장설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에서 같은 규모라도 창업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사전재

해영향성검토협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나, 공장설립 시에는 기본매뉴얼이 있긴 하지

만 민원인의 능력으로 작성할 수 없으므로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작성, 제출하게 

되므로 시간과 비용을 훨씬 더 부담하고 있음. 재해영향을 크게 주지 않는 소규

모(500 미만) 공장설립 시에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면제하여 민원인의 비용부

담을 덜어주면 민원인의 불만을 줄일 수 있다고 봄.

3) 관주도 대행서비스 증대

사업계획서 작성에 있어 기업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부분이 많아 직접 작성하기

가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현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장설

립 무료 대행 서비스를 보다 확대하여 기업인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고 판단됨.

4) 담당자 대상교육

인허가 관계 공무원의 숙련도에 따라 공장설립 기간이 상당히 차이가 나므로 사

전에 충분한 교육과 효과적인 인허가 매뉴얼을 작성하여 인허가 업무의 효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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꾀하여야 할 것임.

공장설립 승인은 업무를 처음 담당하게 되는 경우 담당자는 관련 법규 및 절차 

등 업무 숙지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실무를 위주로 한 업무관련 매뉴

얼과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업무처리에 있어서 전국적인 통일성도 필요가 

있다고 봄.

공장설립에 대한 부분은 담당자의 숙련이 절실(공장설립과 관련한 각종 법규정 

및 세재부분, 주변 인허가 상황, 업종에 따른 기계설비, 생산과정의 숙지 등)하므

로, 이에 충분한 교육이 수반되어야 함.

인허가 담당자의 전문 지식이 부족하여 상담이 정확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공장등

록 절차를 아무리 간소화 하고 제출서류를 단순히 하더라도 민원인에게는 여전히 

어려울 듯함. 인허가 담당자를 전문가로 양성하려면 많은 교육과, 교육받은 인원

의 일정기간 근무(한3년 정도)를 하도록 의무화해야 하리라 봄. One-Stop 서비스

를 도입하더라도 공장등록 담당자의 전문성이 없다면 실효성이 떨어짐. 실제로 

민원인이 가장 힘들어 하는 시기도 담당자가 막 바뀌어 정확한 업무지식이 없을 

때 혼선이 발생되어 처리기한도 길어지는 경우가 많음.  또한 담당자가 전문지식

을 갖추기까지는 보통 1년여가 소요되는 만큼 이점이 잘 고려되어야 함.

5) 원스탑서비스

공장설립 절차가 복잡하여 기업인이 독자적으로 설립절차를 진행하기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관련 절차를 원스톱으로 대행 처리해 주는 등 기업인이 불편없이 

공장설립 할 수 있도록 체제를 구축하는 게 필요함.

공장설립시 관련 법령이 54개로서 민원인이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추진토록 되어 

있음. 이에 따라 공장설립에 많은 기간 및 비용이 소요되고 있으므로, 공장관련 

인허가업무를 지원할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6) 부서간협의시스템 개선

개별입지 공장의 경우 인허가시 총 16개 이상의 규제사항에 의제처리를 받기 위

해서 각각 협의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소요되므로, 공장의 조속한 운영을 위해 협

의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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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접수 후 실무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원활한 운영이 어렵

고 협조문 등 2중 절차를 밟고 있으므로 부서간의 협의 시스템 개선이 필요함.

업무관련 부서간의 협의 시스템은 공장등록의 경우 폐수물질 등은 환경과, 도시계

획관련은 도시계획과, 건축물 용도 등은 건축과 등 다양하고 많은 부서와 협의를 

해야 하지만 실제로 협의가 잘 안되고 있음.

공장승인관련해서 특히 의제처리부분은 타 법률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매끄럽게 

처리하기가 힘듬. 그리고 민원인께서 관련서류를 미제출 했을 때, 부서간 협의가 

잘 이루어 지지 않음.

7) 기타 의견

사전에 공장의 입지가 가능한 지역을 미리 지정토록 하는 ‘공장유도지구’의 고시

를 활성화 한다면, 개별공장 입지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절차를 사전에 완료함으로

써 실제 사업자는 결심만 한다면 간소화된 서류만으로 공장입지심사를 자치단체

가 스스로 시행함으로써 제기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임.

관련 법령의 정비와 불필요한 규제의 완화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

럽게 처리기간도 단축되고 제출서류도 간소화되며, 각종 영향평가에 대한 부담도 

완화 되리라 생각함.

일선 지자체에서 민원처리 부서는 각종 감사수감 등에 많은 시간을 할애함. 특히 

이러한 감사의 대상은 법령에 저촉이 되느냐 아니냐를 따지게 되며, 그 외는 거

의 문제가 되지 않아 공무원은 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음. 

(2) 공장설립 부지 관련 문제점 조사

공장설립시 부지와 관련하여 가장 문제라고 여겨지는 규제에 대해 

중복 응답을 허용하여 의견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문가들은 국토

계획법에 의한 제한, 연접관련 규제, 환경관련 규제를 부지에 관련된 

중요한 문제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전문가들은 농지 산지 전용 허가 제한이나 수도권총량제, 문화제관

련 규제 등은 공장설립 부지 마련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덜한 문제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전문가 의견조사의 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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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입법평가를 통한 대안제시에 있어서 전문가들이 공장설립 부

지에 관하여 주요한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국토계획법, 연접관련 

규제, 환경관련 규제 등를 중심으로 하여 개별 대안을 마련하는 것으

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림8 ] 공장설립 부지 관련 문제점

13

4

12

3

12

2

1

0

2

4

6

8

10

12

14

국토계획법
제한

농산지  전용
허가  제한

연접관련  규
제

공장총량제 환경관련  규
제

문화재관련
규제

기타

1) 국토계획법에 의한 제한

전문가들이 제시하고 있는 의견을 보면 국토계획법 용도에 따라 입

지가 원천적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데, 업종이나 공정의 세(細) 분

류를 통해 용도지구의 분류를 재검토할 것을 바라고 있다. 이 밖에 

국토계획법에 의한 규제는 적절하고 단, 과정상 절차를 개선할 필요

성을 피력하는 의견도 있다. 

응답자들의 의견 중 공통적으로 나온 것으로 환경법과 같은 타 법령

과 중복규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를 필요로 하고 

있다. 입지의 공장설립 가능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되

는 한편, 입지 공급을 위해 분야별 명확한 기준 마련이 우선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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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에 관련 규제에 관한 건임에도 불구하고 연접에 관한 문제 

제기가 있어 이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전문가들의 의견을 세부적으로 살펴본 것이다.

타 법령과 중복으로 인한 재검토 요망(세분화 필요 포함)

공장설립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 환경관련법에서 공해물질 및 배출시설을 기준

으로 규제를 하면서도 국토계획법에서는 공해유발업종(79개)를 지정하여 계획관리

지역내 소규모 공장설립자체를 금지시키고 있어 중복적으로 규제하고 있음.

환경관련 규제에 대하여는 오염이나 대기가스 배출기준으로 제한을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환경에서 입지까지 규제하고 있어 국토계획법에 따른 입지규제

와 환경관련 규제가 동시에 입지를 규제하고 있어 중복규제의 문제가 있으므로 

환경은 환경관련 규제만 제한하고 국토계획법에서는 입지만 제한하는 것이 타당

함. 통계청에서는 통계청 산업분류의 절대성을 신뢰하지 말고 현장에 맞게 판단

하라고 하지만 행정특성상 재량을 발휘하는 데는 전문성과 책임성의 한계가 있어 

세밀하게 분류하지 못함으로 해서 기업체가 입지제한에 묶이는 사례가 있음.

입지의 공장설립 가능여부 파악

공장의 개발이 가능한 지역과 불가능한 지역을 사전에 엄격한 기준으로 판정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불가능한 지역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를 미연에 방

지토록 하는 것이 규제를 개선하는 첫 번째 작업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됨

각 시, 군, 구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부지면적을 파악하여야 하며, 만약 공장부

지가 부족하다면 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도시계획을 변경 일정지역 또는 지

구를 준공업지역이나 공장이 가능한 지역으로 변경하여 공장을 하고자하는 자가 

부지를 쉽게 구할 수 있도록 각지자체에서는 상비 공장용지 퍼센트를 확보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임.

규제의 완화만이 해결책은 아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제는 적절하다고 판단됨. 지금 이야

기되는 규제완화가 오히려 후손에게 물려줄 국토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토지의 

훼손을 가져올 것이라 여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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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계획 관련 규제를 무작정 완화해서는 

안되며, 다만 인허가 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중복심의 등

으로 인한 지연 등 인허가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는 있음.

2) 연접관련 의견

공장관련 입지규제를 한 개의 법률로 일원화시키든지 또는 공장입지관련 

특별조치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한 가지 예를 들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및 시 조례에서는 과밀억제지역의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첨단업종의 공장설립이 가능하나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연접관

련 규제로 공장설립이 불가능함.

관리지역내 개발행위허용 면적이 30,000 로 제한되어 있어 공장으로 기 

개발된 연접지에 공장설립에 적합한 부지가 있어도 연접개발에 걸려 개발행

위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음. 공장에 둘러싸인 잔여 부지에 10,000 기준을 

적용하여 기 개발한 후 예비창업자 및 사업자들에게 개발이익을 포함하여 

토지매매가 이루어져왔음. 연접제한의 근거와 개정이유는 충분히 이해하나 

실제 공장을 설립하려는 사업주(특히 지방)의 창업의지마저 꺾어 놓은 법이

라고 생각됨.

국토계획법에서 가장 큰 규제는 연접관련규제임. 연접의 개념이 불분명하

고 모호하다는 것이 문제임. 보통 가시거리로 계산을 하는데, 담당자의 주관

이 개입될 수 있고 담당자마다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민원

인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음. 따라서 연접은 허가예정부지로부터 몇m이내라

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함.

난개발 방지 등을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가 오히려 난개발을 초래하고 있다

고 기업인들은 입을 모으고 있고, 이로 인해 창업자들의 창업의지를 꺾는 결

과를 초래하고 있음. 이에 따라 연접개발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현행 

계획관리지역의 경우 3만 미만으로 되어 있는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5만

미만 정도로 완화 하던지, 아니면 현행 연접으로 보지 않는 기준을 대폭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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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 밀도 있게 개발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3) 기타의견 

서울의 경우 공장총량의 규제를 받지만 실제로 공장설립시 문제가 발생된 

적은 없으며,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운 점은 성수동 같은 경우 토지 값이 매

우 비싸게 거래되고 있어 공장을 운영하려는 제조업주가 공장 설립시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설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도시기본계획 변경 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칭 : 교수 위원회)의 결정을 

받는 것이 정말 어렵다 분과위니 소위원회를 만들어 담당공무원의 의견이 

전연 반영되지 않도록 모든 건수를 반드시 중앙도시계획 위원회에 상정하도

록 하는데, 도시기본계획조정의 일부라도 권한을 지방의 시도지사에게 위임

할 필요가 있음.

4) 문화재 관련

문화재청 소관 3만 제곱미터이상은 지표조사부터하고 있으며 별로 중요한 

문화재가 토출되지도 않은 곳에 많은 사람을 동원하여 붓질을 하여 많은 비

용소모와 기간을 연장시키고 있음. 비용부담은 사업시행자가 하고 출토된 문

화재는 반드시 국유로 하고 있다. 그 비용일체는 국가가 부담하고 전문 인

력을 대폭 늘려야 함.

문화재 시발굴을 별도로 하지 말고 산업단지 조성 공사 시 발견되는 문화

재만 보존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처리하는 것이 적절함. 작업도중에 

교수들로 구성된 문화재 지도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발목을 잡고 있고 관

련 공무언의 의사는 전연 반영하지 않고 있어 문제임.

(3) 농지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 용도변경에 관한 규제

무응답 6건을 제외한 18건의 응답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상당수 전

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관련 규정들이 매우 상이한 관계로 규정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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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하여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서는 공장부지안의 건물의 규모에 대하여 기준 공장면적율 이상(대개 

부지면적의 3%에서 20% 사이임)만 지으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농지법에서 농지전용허가 기준을 보면 농지 전용 토지에 대비

하여 적정한 규모의 건물을 건립토록 요구하고 있으며, 적정한 규모

의 건물이란 건축법에서 규정한 건폐율 정도의 건물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산집법 규정과 농지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면이 있다는 의견

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농지전용 시(농지법) 가능한 업종이 개발행위시 불가능한 업종 

등이 있고 그 반대로 개발행위에서는 제한업종이 아닌데 농지전용시 

제한업종일 경우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각각의 법들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규제는 타당하고 특히 개별입지 

시 엄격규제 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단 계획입지일 경

우에는 완화하는 개선 방안, 용도 변경을 규제하고 세분화할 필요성

에 대한 의견도 나타냈다. 이와 관련된 전문가들의 세부의견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 상이한 규정들의 정비 필요성

국토계획법상 농림지역에서는 공장설립이 불가하나, 농림지역중 보전산지로 지정

된 지역에서는 예외적으로 공장설립 가능(산지관리법 적용), 농림지역 보전산지에

서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전용(산림벌목)을 하여 공장 준공되면 해당 부지는 산

림의 보존가치가 상실되어 보전산지의 지정이 해제됨.

보전산지 지정이 해제되면 산지관리법을 적용하지 않고 국토계획법을 적용하여 

부지내 공장증설(건축물) 및 업종변경이 제한되어 기업활동의 규제로 작용.

따라서, 기존 부지내에서의 증설 및 업종변경에 대해서는 건축법 및 환경관련법

상 적합한 경우 지속적으로 보전산지 허용기준 적용하여 증설이 가능토록 해 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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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지역에는 대기4종 5종이 가능하나 농지인 경우에는 대기 5종에 기준하여 토

지 용도 변경이 가능함. 국토계획법에 근거하여 농지 및 산지의 대기,수질 종별을 

일괄 적용해야 될 것으로 판단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농림지역에서는 공장의 신설, 증설이 불가능하고 농지법상 

허용된 농산물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고, 사업확장으로 인한 기존 공장의 증,

개축도 불가능하므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산

지전용과 관련해서는 산지전용후 절개면이 15미터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는 데, 

이는 우리나라의 지형상 불합리하므로 그 높이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관련 별표4 산지전용허가 기준의 적용범위의 사

업별, 규모별, 세부기준 제7호 공장에서 1만 미만으로는 산지를 적용할 수 없

다. 단 1, 2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되어 있음

위 사항에 의하면 산지를 공장용지로 전용함에 있어 관리지역(준보전산지)에서는 

1만 미만도 (비공해업종중) 가능하나 산지 중 농림지역,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1

만 미만 가능 여부 규정이 없음.

이에 따른 개선방안으로 지목이 임야인 산지의 경우 관리지역(준보전산지)과 농림지

역(보전산지, 임엄용산지)에서 1만 미만의 공장도 가능토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공장관련 법령인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서는 공장부지안의 건물의 

규모에 대하여 기준공장면적율 이상(대게 부지면적의 3%에서 20% 사이임)만 지

으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농지법에서 농지전용허가 기준을 보면 농지

전용하는 토지에 대비하여 적정한 규모의 건물을 건립토록 요구하고 있으며, 적

정한 규모의 건물이란 건축법에서 규정한 건폐율 정도의 건물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산집법 규정과 농지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면이 있는바 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기준공장면적율 이상만 건물을 지을 경우 농

지전용이 가능토록 통일 할 필요성이 있음.

2) 규제가 타당하다는 의견

우리나라도 공장의 설립을 위하여 농지 산지를 전용하는 후진적인 형태를 벗어

나서 미래의 재산인 농지 산지의 전용 등 용도변경을 가급적 하지 않도록 오히

려 지금보다 규제가 강화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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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을 위한 농지, 산지 전용 등은 개별입지 개발을 위한 경우에는 되도록 

엄격하게 규제하여 공장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산업단지, 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

인 경우에는 인허가 절차를 완화하거나 개선하여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여야 함.

3) 기 타

업종변경을 할 경우 현 용도지역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업종 변경하도록 하고 있

어 농림지역, 자연녹지지역 등에 소재한 공장의 업종변경 제한이 많이 따르므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4) 연접규제 등 관련 규제

전문가들의 의견은 연접이 지가 상승 등 난개발을 촉진시키는데, 연

접기준이 문제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총체적 개선이 요구

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연접제산 규정의 

모순들로 인해 야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차라리 연접제한을 

완화하여 공장단지 조성을 꾀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밖에는 개별입지를 지양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방안을 제시하

기도 하였다. 동 문항이 아닌 다른 문항들에서도 연접규제에 대하여 

많은 언급이 있는 것으로 볼 때, 연접제한규제는 가장 시급하게 총체

적 점검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으로 판단된다. 다음은 전문가들이 제시

하고 있는 연접제한 규제의 문제점과 관련된 세부적인 의견들이다.

1) 총체적 문제점

연접개발에 대한 정의 및 적용기준이 불분명하고 개발사업의 종류 또는 형태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일선에서 이를 적정하게 적용하기가 어렵고, 연접개발 적

용기준면적을 각 지자체별로 따로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별 차이가 발생

하고 있음. 또한 연접개발의 적용을 피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부지일부를 불필요

한 도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이를 지자체가 인정하여 연접에서 제외하는 등의 편

법행위도 난개발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러한 문제를 개선

하기 위하여 용도지역별 또는 전국의 모든 토지에 대하여 엄격하고도 일률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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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만들어야 하며, 이의 집행 또한 통일된 규정

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임.

연접개발 제한에 따라, 기업인들은 공장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도로 

등을 개설하거나 소규모로 분산개발을 통해 연접개발 제한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

임. 이에 따라, 오히려 난개발이 더 심해지고 공장설립 비용 증가의 요인으로 작

용하고 있음. 난개발의 이유는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 허가 등에 제도적 맹

점이 있다고 판단됨. 또한 행정기관의 난개발의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난개발로 공장설립자가 받는 불이익이 난개발 인하여 얻는 이익보다 적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라 판단됨. 현재의 연접규제는 풀어서는 안 될 것이라 여

겨지며, 산지전용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함.

2) 기타 문제점

실제적으로 연접제한을 받지 않은 단독주택 및 제1종 소매점이 대부분 난개발을 

부추기는 꼴이면서 생산적인 공장을 제외되어 있어 모순이면서 또한 법의 제정목

적상 비도시역의 난개발방지로 인해 도시지역의 연접제한을 과감히 완화 시켜야 

하고 연접규정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이 규정하고 있는 개발행위

허가제의 연접규제는 반경 500m이에 공장, 창고 등으로 기 개발된 면적의 개발

된 면적의 합이 30000 을 넘을 경우 새로운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공장이 밀집하거나 반듯하게 잘 닦여진 공터와 너른 밭이 있어도 산을 깎고 공장

을 설립함.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에서 용도지역별 연접제한 면적이 3만 제곱미터 미만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실정으로, 대부분의 기 개발된 지역이 법에서의 연접제한 

면적을 초과하고 있어 신규 개발행위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인근에 개발되지 않

는 토지에서 신청하여야 하므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 취지와 현실적인 

개발행위가 난개발로 이루어지는 모순이 발생함.

관리지역에서 연접개발 제한으로 3만 이하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주위에 주택 등 다른 건축물과 상존하고 있는 등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 가

동 중인 공장이 증설로 인한 인접부지 편입이 필요할 시 연접제한의 예외 규정을 

둘 필요가 있으며, 또한 연접에 해당되는 개발부지 전체가 공장일 경우 추가적으

로 연접제한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제 2절 전문가조사 및 실태조사

225

(연접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개발이 증가한다 함은 개발행위 연접 적용시 

예외가 되는 소위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소매점 용도의 건축물을 지속적으로 건

축하고 있어 문제임. 또한 산지와 개발행위 연접과 관련한 민원은 예전부터 계속

되어 왔고 폐지 또는 완화를 기대하는 시 군 차원의 건의서를 중앙정부에 수차

례 제출한 바도 있음. 법의 취지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 개발과 보존을 통한 공공

복리 증진이 목적이겠지만 일반인의 생각에는 먼저 개발한 사람만 이득을 보고 

차후에는 보존 관리 목적이 우선시 되므로 법을 자세히 모르는 사람은 재산권 행

사를 과도히 제한받게 되는 현행법은 큰 모순이 있다고 생각함. 따라서 일정면적 

이상의 일괄적인 면적 개발 불허와 같은 연접규정은 필지단위 또는 인접된 부지

를 묶은 일단의 면적단위의 비율을 적용하여 개발면적을 허용하던가, 아니면 연

접적용 개발면적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3) 공장집적화 가능하게 하는 방향으로 전환

기업체의 입지환경 검토에 최우선 순위에 드는 입지적 여건이 연접규정에 일방적

으로 묶이는 것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난개발을 우려해 제한하지만 친환경 기업경

영이 대세를 이루는 요즘 기업경영을 너무 폄하하는 규제가 아닌가 생각함. 따라

서 일정부분 연접규정의 제한을 완화하되 기업으로 하여금 난개발을 방지하는 대

안으로 공장조성시 친환경조성 등을 조건으로 대체하거나, 영세기업체의 경우 정

부자금을 융통하도록 하여 이 부분을 충당하도록 하는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방안

이 필요함.

공장이 집단화된 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개발이 이루어져야 난개발이 발생하지 않는

데, 공장이 집단화되기 전에 연접제한에 포함되지 않는 인근지역에 우후죽순으로 공

장이 들어서는 이유로도 난개발이 증가함. 연접제한규정을 풀 때는 오히려 공장이 

밀집해 있는 지역은 연접제한을 최대한 완화시키고, 한두 개 소규모공장 등이 있는 

곳은 연접제한을 강화하여서 공장집단화를 이루도록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실질적으로 공장설립이 가능한 지역이면 연접개발 제한을 두지 말고 단지로 조성

이 가능하도록 공장설립가능 지역으로 고시 또는 연접개발 제한 면적의 확대가 

필요함.

연접을 피하기 위해 띄엄띄엄 개발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난

개발을 가속시키고 있는 실정임. 연접규제를 더욱 강화하여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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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 기존공장 밀집지에서 공장증설 등 추가개발을 원하나 

연접규정에 저촉될 경우에는 준산업단지 제도를 활용하여 계획적 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5) 배출시설, 업종, 규모에 대한 규제와 소관 부서별 관련법의 관계

관련 규정들이 서로 충돌되는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이한 규

정을 통일해야 함을 주장하는 의견이 전체 응답 가운데 절반(50%)을 

차지하였다. 그 밖에 세부업종구분이 없는 일괄적 업종제한으로 용도

지역별 행위제한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업종 세

부기준이 미비한 상태에서 상이한 규정들에 대한 통일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전문가들이 직접 예를 들어 밝힌 여러 법령들 

간의 상이한 기준들이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면 관리지역에서 공장을 설립할 경우 대기배

출시설 3종 이내, 폐수배출시설 4종 이내에 들면 공장설립이 불가함. 즉 관리지역

에서는 대기배출시설 4종 및 5종 시설만 폐수는 5종 시설만 가능함. 반면 농지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전용을 허가하여서는 안되는 규모를 보면 대기배출시설

의 경우 국계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4종 및 5종의 사업장에 대하여도 일부업종에 

대하여는 규제를 하고 있으며, 폐수배출시설의 경우에도 국계법에서 허용하고 있

는 5종의 사업장에 대하여도 일부종목에 대하여 규제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국계

법과 농지법의 규정이 상이하므로 정비가 필요함.

수도권정비개발법에 공장설립제한 하는 면적과 산집법에서 제한하는 면적이 다른 

부분이 있음.

소음진동규제법상 소음을 같은 소음원이라고 할지라도 공장으로 등록될 경우 소

음으로 인정하고 있고 생활소음 소음원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형편성에 맞지 

않음. 공장을 등록하지 않으면 소음진동배출시설을 설치신고 또는 허가대상이 아

니면 공장을 등록하였다고 해도 허가 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시킴.

생산녹지지역에서 공장을 설립코자 하는 경우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식품공장 제1차 산업 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집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라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단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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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50점 이하 51-75점 76-100점 계

1회 방문시 해당과의 경유를 추진하여 해결 0 0 1 1

현실성 없는 종별산정으로 공장설립포기 

혹은 지가가 비싼 일반공업지역으로 유도함
0 0 1 1

로 되어 있어 다른 업종의 경우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승인신청을 하여 공장을 설

립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공해배출시설을 요하는 경우 건축이 불가능함. 따

라서 국토법, 농지법, 산지법, 환경법 등 인 허가에 따른 관련법 적용이 상충되

어 업무처리에 지장이 크므로 일괄적용 가능토록 관련법 개정 필요함.

하수도법에 의하여 오수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사업장 등의 경우에는 별도의 강화된 배출처리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행정과 민원인의 혼란을 받고 있는바 협의 시 하수도법을 적용한 

협의가 요구됨.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협의농도는 공장설치 완료시에는 시설설치 여부만 확인하고 

또한 수질검사는 하수부서에서 실시하기 때문에 방류수 수질기준은 하수도법의 

방류수 수질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오수처리시설 방류수에 대한 협의농도가 지켜

지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환경정책기본법에도 위 협의사항에 대

한 사후관리제도가 없어 오수처리시설 수질검사 시에 협의농도를 초과하여도 개

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수 없는 실정임.

다음은 조사 대상 전문가들이 스스로 인지하는 공장설립 관련 법 지

식의 정도에 따라 배출시설, 업종, 규모에 대한 규제가 소관부처별 관

련법에 따라 달리 적용되어 법령이 상충되는 것 대한 견해를 살펴보았

다. 무응답(12명)을 제외한 가운데, 중간 정도의 관련 법 지식을 갖추

었다고 응답한 전문가들의 대부분이 서로 상이한 규정들을 통일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었고, 지식수준이 높은 그룹에서는 상이한 규정 통일 

방안과 더불어 세부적 업종 구분의 필요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표32 > 전문가 지식 정도에 따른 법령상충 여부의 답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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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50점 이하 51-75점 76-100점 계

법률개정상황이면 개정을 의뢰함 1 0 0 1

상이한 규정의 통일을 요함 0 4 2 6

세부 업종 구분 없이 업종제한으로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명확히 할 필요
0 0 1 1

소음 공장 등록시 소음인정 허가대상이 

아니면 등록해도 허가신고대상 제외
0 1 0 1

업종 있었으나 담당부서와 사전조율 1 0 0 1

계 2 5 5 12

(6) 환경 관련 사전평가가 과중한 경제적 시간적 부담 이중규제

전문가들은 사전사후관리 병행할 필요성에 대한 의견(26%)과 더불어 

일정규모 이하의 사업장일 경우 오염 등이 예측이 가능할 경우 사후에 

관리가 이루어지기에 사전평가를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26%)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사전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사후와 중복되기에 불필요하다는 판

단의견(17.39%)이 뒤를 잇고 있었다. 환경영향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루

어지고 있어 사후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는 의견과 검토 적용

기준 여부가 불투명하기에 현장에서 영향력 행사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다음은 전문가 세부의견이다.

1) 사전사후 병행관리 필요

환경 관련 사전평가는 이중규제라는 시각에서 볼 것이 아니라, 공장설립 후 오염

물질배출에 관한 사후관리는 이미 시기적으로 늦은 것이므로 공장 설립 전에 반

드시 환경 관련 사전평가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숫자상 공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규모 공장에 대하여는 적정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전국의 주요 하천에서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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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의 입지가능여부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된다

고 판단되며, 이는 이중규제가 아니라 사전적 규제와 사후적 규제라는 두 개의 제

도의 틀로 인식하는 자세가 필요함. 즉, 사전적 규제를 통하여 사후적 규제를 수

월하게 하는 것이며 두 제도는 상호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됨.

오염물질 배출 및 소음에 관한 규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규제는 유지되어야 

함. 현실적으로 이러한 규제가 없다면 영리를 목적으로 공장을 운영하는 업주입

장에서는 규제가 없기 때문에 심각한 상태가 야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즉 

일정규모이상의 공장을 운영하는 기업이라면, 환경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한다

고 생각함. 따라서 환경 관련 사전평가는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한번 

오염 공장이 설립되면 쉽게 오염원을 차단할 수 있는 것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

는 것이 있기 때문임.

사후관리도 중요하지만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입지에 

따라서 사전에 검토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배출하는 공해업종의 입지를 제한

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 있으며, 공해업종 입주이후에 사후관리를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으므로 사전 및 사후관리가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일정규모 이하의 사전평가 제외가 필요하다는 의견

사전환경성검토에 따른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되며, 업종을 명시하여, 소음, 진동, 폐수 등 환경에 영향을 크

게 주지 않는 업종에 대하여는 사전환경성검토를 면제하여 주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소규모 공장(5천 )에도 사전환경성 검토를 거

치게 하고 있어 이중규제에 해당되며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소규모 공

장에 대해서는 사전환경성 검토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됨. 

3) 사후적 규제와 중복되기에 불필요하다는 의견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용도지역의 업종의 입주 허용을 제한
하고 있고 이에 따라 1차적으로 입주 가 불가를 결정하고 있으며, 시설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량의 산정결과에 따라 또한 입주를 제한하고 있어 사전환경성검토

를 통한 규제는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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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허가 대상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제20호 제1

호 차목에 환경규제 사항을 열거하고 있으며 자치단체 내의 환경부서에서 사후관

리를 하고 있으므로 불필요하다고 여겨짐.

4) 사전환경검토 형식적이므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사후관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음. 사전환경성검토는 최소한 

간소화하고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업체가 오염물질 배출 등 환경문제를 야기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됨.

5) 적용기준이 불투명하여 영향력 행사수단화 됨

사전환경성검토서는 환경청(환경부)을 위한 서류라고 감히 말하고 싶음. 사전환경

성검토서 작성시 고려되어야 되는 오염총량제 부분은 탁상행정의 본보기라고 볼 

수 있음. 이 부분은 지자체와 환경부와의 갈등이 상당히 많았던 부분임. 환경 담

당 실무자들의 스케줄에 맞추어 대행업자들이 현장실사 시간을 맞추어 가며 협의

기간이 조정되고 있으며 협의기간 20일을 넘기기는 대수롭지 않고 사전환경성 검

토서의 협의통보가 와야 공장승인이 가능하니 1개월의 기간이 소요되는 실정임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관련 별표2의 비고7에서 사전환경

성검토 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10년 이내에 개발된 면적을 포함하도록 시간적 범

위는 규정하고 있으나, 공간적 범위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해당 시 군에서 업무 

처리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 선정에 어려움이 따르며, 환경부에서는 입지 제한이 

아닌 환경을 지키기 위한 협의 과정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환경부 고시 통합

지침, 오염총량제에 반영 등의 이유를 들어 우리시에서 협의한 사항 중 80% 이상

이 부동의 회신되고 있음. 결국, 협의라는 명목 하에 타 법령과 같이 입지제한 규

정을 표면에 드러내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공장입지에 가장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협의 과정에 따른 소요기간(약15일 이상) 및 용역비용(약2천만원)을 들여 

민원인들에게는 상당한 부담(협의가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황)을 주고 있는 실정임.

6) 민원인들의 인식 전환 필요

민원인(기업체 운영자)이 공장운영에 따라 필수적으로 연계되는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높여나가는데 정부의 역할이 있어야 함. 규제 없는 기업활동(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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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운영까지)도 중요하지만 한번 훼손된 환경파괴의 복구에 몇 십배 몇 백배의 

노력이 드는 만큼 기업인들(기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환경에 대한 교육

(필수)을 통해 관심과 책임의식을 높여 나가는데 정부의 역할이 필요함.

(7) 수도권 규제 관련 공장총량제와 연접규제에 대한 의견조사 

국토계획법 제정 시점인 2003년 이후로 공장입지가 제한되어 신규 

공장을 설립할 수 없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거 각 시 군에 할당된 

공장총량은 부족함이 없으나120) 연접제한 규정으로 신규 허가를 할 

수 없는 실정이라는 사전 조사 의견에 따라 이에 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여 분석하였다. 즉 공장총량제와 연접규제와 관련하여 수도권

에서 더욱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구하였다. 분석결과

는 다음과 같다. 

[그림9 ] 수도권 총량제와 연접규제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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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상황별 다르게느낌

산집법 환경 도시계획규제

연접 필요

연접

총량제

총량제 문제없음

총량제 필요

수도권총량제와 연접규제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다음과 같다 . 

120) 이는 수도권의 신규 공장허가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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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도권 총량제

공장인허가 후 공장을 직접운영하기 보다는 대부분 임대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실질적으로 수도권 공장설립은 부동산 투기대상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수도권 총량제 등이 필요함.

2) 연접제한

연접규제로 인하여 실제로 공장을 하고자 하는 민원인이 공장을 하지 못하는 경

우가 실제로 많이 있음. 개별입지에서 공장설립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공장

이 집단화된 곳은 연접제한을 좀 더 완화하는 법률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수원의 경우 연접적용으로 자연녹지지역에 첨단업종의 공장설립이 불가능한 상태

이고 공장입지 확보가 어려운 우리시는 자연녹지지역의 연접규제 완화가 절실한 

실정임.

3) 공장총량제 실효성에 대한 의문 제시

공장총량제는 3년간의 물량을 배정받아 년도 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공

장총량제 때문에 공장설립이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생각됨. 집행 잔량을 익년으

로 이월하고 사용함으로써 공장건축이 제한받는 경우는 많지 않았으며, 최근 들

어 공장 총량제의 실효성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전문가들은 소속에 따라 수도권에서 공장설립이 어려운 이유를 다

음과 같이 바라보고 있었다. 전체 응답자들 가운데 무응답인 경우(7

건)를 제외한 나머지 응답을 소속별로 나눠 살펴본 결과, 중앙정부 소

속 응답자들은 연접제한과 공장총량제를 비슷하게 꼽고 있는데 반해, 

지자체 소속 응답자들은 연접제한을 압도적으로 꼽고 있어, 응답자들 

소속에 따른 시각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지방의 경우 실제 연접제한규제가 미비하여 악용되는 사례들

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 연접제한에 대하여 민감한 반면에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경우 해당되는 법령의 취지를 우선시하여 이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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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기 때문에, 중앙과 지방의 시각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림10 ] 연접 규제에 대한 중앙 지방의견 비교

1 5 1 1 1

1 1 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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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지자체

민원인 상황따라 다르게 느낌 산집법, 환경, 도시계획관련규제

수도권은 연접통해 국토보존필요 연접

총량제 필요하나 규제임 총량제

총량제 문제없음 총량제 엄격시행

수도권 공장총량제는 수도권에 해당되는 규제라는 점에서 전문가들

의 응답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세분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수

도권과 비수도권에 있는 전문가들 모두 연접 제한을 수도권 공장 설

립 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의 원인으로 들고 있었다. 수도권의 전문

가들은 공장총량제를 어려움으로 꼽고 있는데 반하여, 비수도권 전문

가들의 경우 현재 수도권에서 공장총량제는 공장설립에 별다른 영향

을 미치지 않는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제 3장 공장설립 규제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234

[그림11 ] 수도권 총량제 관련 수도권 비수도권 전문가의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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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은 연접통해 국토보존필요 연접

총량제 필요하나 규제임 총량제

총량제 문제없음

(8) 주무 부서간의 협의를 통한 절차간소화 방안

주무부서간의 협의를 통한 공장설립절차 간소화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몇 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는데, 우선 공

장설립과나 허가과를 구성하여 전문화 신속화하여 처리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꼽고 있다. 이밖에 공장 설립이 가능한 지역의 토지정보

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었다. 응답들을 분

석해보면 주무부서들 사이의 협의가 실제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 담당 공무원들의 공장설립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약하고 부서 간 협조에 대한 필요성을 매우 느끼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의제처리를 할 때 관련 법령간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121)

121) 이와 관련하여 응답한 전문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부지나 건축규모가 축소되거나, 당초 승인받은 사항에서 20% 이내로 증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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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해법 마련을 촉구하는 의견도 있었다. 주무부서간의 협의를 통

한 절차간소화에 대한 전문가들의 세부의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허가과 구성하여 전문 신속화

협의부서 없이 한개과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일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들로 구성

된 허가과를 설립하여 한개과에서 처리하는 것이 업무의 전문화 및 신속화에 도

움이 됨.

협의공문을 만들고 결제하고, 협의회신이 오는 문서간의 결제시간만 해도 최소 2

일은 소요되므로 담당자들이 한곳에 모여 있다면 공문 협의기간을 생략할 수 있

으며, 인허가시 발생될 수 있는 의견차이 또한 좁혀지리라 생각됨.

2) 부서간 협조필요

공장설립 절차 간소화를 위해서 가장 시급하면서도 필요한 부분은 건축허가부서

와 개발행위허가부서라고 생각됨. 즉 건축허가 시 소방, 전기, 가스 등 관련부서 

협의를 따로 하고 있음.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에서 소관부서별로 적용되는 관련법

규들에 대해 법률제정권이나  해석권이 없는 상태에서 부서간 협의를 통한 업무

개선이 쉽지 않은 게 현실임. 다만, 부서간 협의가 가능한 규제법령에 대해 통합

조정권을 가진 자치단체장의 결정 하에 부서간 협의업무를 발굴하려는 의지가 있

어야 한다고 생각함.

(9) 개별입지에서의 공장 설립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계획입지의 실질적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

개별입지와 계획입지는 각각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 개별입지

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여 줄 수 있는 대안으로서의 계획입지

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가장 적절한 방안을 전문가에게 물었다. 

세부항목의 결정은 사전조사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얻은 항목을 

제시하였다. 관리지역의 세분화작업을 통한 부지의 공급, 공장입지 유

에는 변경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산지관리법 및 농지법에서는 50제곱미터 이상으
로 증가하는 경우 변경대상에 해당”하여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례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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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구122)의 활용, 개별입지가 확대되는 경우 준계획입지로 관리, 계

획입지에 대한 산업 집적 클러스터 확대, 민원인 수요에 적합한 계획

입지 창출을 세부항목으로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항목들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복수로 응답하였다. 

[그림12 ] 개별입지 단점 극복을 위한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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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공급

공장입지 유도지구활용

개별입지확대시 준계획입
지로 관리

산업집적 클러스터 확대

민원인 수요에 적합한 계
획입지창출

12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는 공장입지유도지구의 지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40조의2 시장 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에 3만제곱미터 이상 50만
제곱미터 미만의 범위 안에서 시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장입지

유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공보
에 고시하여야 한다.

  시장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장입지유도지구를 지정하려는 때에는 환경정책기
본법 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에 따른 행정계획으로 
본다), 자연재해대책법 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및 농지법 에 따른 농지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의4 제12조 제21조 제47조 제48조 및 제50조는 공장입지유도지구에 관
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8.3.28>

  공장입지유도지구의 지정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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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 근거로 들고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개별입지는 

난개발 문제와 더불어 부동산 가격 상승 문제에 대한 공통적인 우려

를 표명하고 있었다. 세부 안으로 개별입지가 커지면 준계획입지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 있다. 유도지구 활용 시 공장설립 허

가가 나지 않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세제지원 등 혜택이 뒤따르

기에 이와 같은 방안도 제시하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민원인들이 요

구하는 수요에 적합한 계획입지를 창출하는 의견을 나타내기도 했다. 

관리지역 세분화를 통한 부지공급으로 계획입지 창출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위 안들은 모두 투기목적의 공장설립 부지마련 문

제발생 위험에 취약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안고 있기에 세심한 고려

가 요구된다. 개별입지가 지가가 낮으나 여러 규제로 말미암아 설립

이 여의치 않기에 계획입지 창출을 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경우 개

별입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가라는 점이 문제로 남는다. 전문가들의 

세부의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민원인 수요에 적합한 계획입지 창출

개별입지에서의 공장설립을 확대할 경우 계획없이 우후죽순으로 공장설립이 되어 

난개발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각종 오염배출 등 환경적인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

고 있음. 이런 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원인 수요에 적합한 계획입지 창출이 

대안이라고 생각됨.

2) 개별입지 확대시 준계획입지로 관리

개별입지가 확대되는 경우는 그 지역자체가 공장하기에 선호하는 지역임을 의미

하므로 이 지역을 합법적으로 확대 개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여 준다면, 

공장부지 확보와 기업인들의 욕구를 동시에 만족시키리라 생각이 되며, 인허가시 

제한조건의 완화됨으로 부지확보에 도움이 되며, 민원편의제공에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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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입지는 계획수립에서 분양 건축물 준공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사업

시기를 맞출 수 없지만, 개별 공장의 경우에는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시기를 

맞출 수 있어 기업주들의 선호도가 높음. 따라서 무조건적인 계획입지 보다는 개

별입지를 통해 사업 시기를 맞추고, 이 후 공장이 밀집된 지역을 준계획입지로 

유도하여 공장하기 좋은 용도지역으로 변경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3) 공장입지유도지구 활용

관리지역의 세분화는 세분화 하는 즉시 지가가 상승되어 실익이 없을 것으로 사

료, 공장입지유도지구 등은 세제지원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연접규정도 

제외하는 방향으로 현재 검토 중.

협의 원활하지 않아 주관부서에서 협의에 대한 촉구 공문을 수차례 요구하여야 

회신되는 사례가 많음

4) 관리지역의 세분화

개별입지 공장을 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민원인은 영세기업임. 영세기업의 경우 

공장부지 면적이 부족하다기 보다는 보다 싼 값에 넓은 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바램 때문에 개별입지를 원하는 경우가 많음. 계획입지 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부지를 확보하기 때문에 실제에서는 계획입지를 요구하는 민원은 그리 많지 않

음. 물론 개별입지 공장을 설립하기에 용이한 용도지역을 찾기가 점점 어려워지

기 때문에 계획입지를 조성하고 실제 입주를 권유하지만, 한편으로는 실질적인 

공장 필요목적 보다도 다분히 투기적인 목적으로 공장설립 후 매매 또는 임대하

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이 현실임. 보기에서와 같이 관리지역의 세분화를 통한 

부지의 공급은 한계가 있으며 실제로 공장용지 공급에 도움을 준 부분은 그리 크

지 않다고 봄.

(10) 인허가의제제도

인허가의제제도는 산집법 제13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다. 공장설립 

규제법제에 있어서 인허가 의제제도는 대표적인 절차간소화의 사례로 

꼽히는 제도이다. 금번 전문가 조사에서는 인허가의제제도가 공장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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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 규제법제에 있어서 어느 정도 효과를 가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였다. 

[그림13 ] 인허가의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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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류나 절차는 아
직 달라진바없다

개별법 필요절차 이행
필요로 의제처리 한계

구비서류 간소화 및 운
영 메뉴얼개발 요

의제제도 효과적 유용
제도

인허가의제제도에 대한 전문가 세부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유용한 제도임

인허가 의제처리는 서류를 한 번에 제출하는 것 뿐 만이 아니고, 제출된 서류를 

지자체 내부적으로 동시에 처리하며, 구비서류들이 매우 간소화 되어 있으므로 

민원인에게 매우 유리한 제도임. 다만, 건축허가의 경우 의제처리시 구비서류(기

본설계도서)가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공장설립 불허가시 비용손실 리스크가 커 

의제처리가 잘 이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나, 구비서류를 간소화(간략 설계도서) 

시켜 주면 의제처리가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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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법이 정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의제를 통한 방법이 최선의 방법일 것이며, 

의제처리 되는 경우에는 각 개별법에 따른 심의도 제외되는 것이므로 절차는 많

이 간소화 되는 것으로 사료됨. 

의제처리 규정은 민원인 입장에서 다양한 관련법규를 하나하나 해당부서를 방문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전체적인 인 허가 가능여부 쉽게 판단하며, 민원서류 

제출상의 시간을 경감시키기 위해 시행돼오고 있으며, 실제로 실무 인 허가시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민원처리 시간을 많이 줄었음. 이러한 의제처리 절차

는 공장설립에 따른 관련법 검토를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공장의 인허가 의제제도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함. 의제제도를 준비과정에서 시간

이 좀 걸리는 점이 있더라도 의제처리하는 것이 민원인에게 훨씬 시간적으로 유

리함. 의제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원인이 개별인허가를 별도로 일일이 받아야 

되는 수고로움이 발생하며, 또한 개별인허가를 별도로 받을 경우 나중에 하나의 

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 공장설립자체가 불가하므로 민원인에게 경제적 시간적 비

용이 더 들 수 있게 됨.

2) 구비서류 간소화 및 매뉴얼 필요

인허가 의제 제도의 확대와 더불어 제출서류의 간소화와 인허가 의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좋은 매뉴얼 개발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봄. 

인허가 의제서류를 만드는 것이 복잡하여 대부분 공장창업 컨설팅 업체에 위탁하

고 있는 실정임. 이에 컨설팅 수수료도 많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고 있음.

심의절차 또한 공문상 협의 없이 서류사본을 각 담당자에게 배부하여 검토케 하

고 1~2일 뒤에 담당자 확인서명 및 도장만으로도 모든 심의를 완료하는 것으로 

유효화 시킨다면, 시간과 서류는 비약적으로 단축될 수 있으리라 판단됨.

3) 관련서류나 절차 달라진바 없음

대부분 민원인들은 의제제도를 활용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이런 의제처리를 하나 

개별적으로 처리하나 별 차이가 없고 또한 전문가 아닌 공장설립민원담당자들도 

이를 권유하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의제처리시 부서 이기주의로 인해 업무협조가 

잘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제제도의 활용도가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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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제처리의 한계

의제제도는 단순한 창구의 일원화일 뿐 허가의 의제에 대하여는 어차피 소관기관

의 심의 및 검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오히려 사업자는 

혼란만 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됨. 

일반적으로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 농지전용허가, 도로의 점용허가, 사전환

경성검토 등을 주로 의제(협의) 처리하고, 건축허가는 협의 후 별도로 득하도록 

하고 있어 어떤 경우 이중으로 서류를 갖추어야할 경우도 있어 심의 절차 과정에 

대한 준비 및 시간적 부담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봄.

의제처리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데 민원인이 심의 절차 과정에서 준비 및 시간적 

부담이 많은 것으로 짐작됨. 산집법상에는 의제처리를 안 받고 개별적으로 공장 

설립승인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민원인 편의에 의해 의제처리부

분은 건축허가 받을 때 받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생각됨.

인허가 의제제도는 각 개별법마다 지나치게 남용되어 있음. 공장설립과 관련하여 

현행 인허가 의제제도는 오히려 없애버리고 각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여겨짐.

5) 기 타

공장설립에 대한 주관부서에서 협의부서(의제 처리부서)로 문서 협의할 경우, 협

의부서에서는 본인에게 직접 접수(처리기한이 명시됨)된 민원서류가 아니므로 처

리기한을 신경쓰지 않게 됨. 따라서 주관부서에서 협의에 대한 촉구 공문을 수차

례 요구하여야 회신되는 사례가 많음.

의제처리의 경우 실제 민원처리기간을 더 길게 처리함. 다만, 민원인들로 하여금 

개별법에 인허가를 받기 위해 드는 시간과 번거로움을 덜어주는 효과는 있지만, 

보완이 필요한 경우나 참고자료의 제시요구에 따른 부담은 존재함. 

의제처리되어 공장설립 승인된 경우 경미한 개별법의 경우 소관부서에서 처리가 

가능하도록 지침이 시행되고 있으나 본 민원이 의제처리 되었다는 이유로 주무부

서(설립승인부서)를 경유토록 하여 처리기간이 더 걸리는 사례도 발생되므로 시정

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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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전문가들의 관련 법 지식 정도에 따른 의제제도의 활용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았다. 지식 정도가 높을수록 의제제도 구비서류를 

간소화하고 의제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운영 매뉴얼 개발

을 언급하고 있다. 중간 이하의 지식 정도를 가진 그룹에서 개별법에

서 필요로 하는 절차를 이행해야 할 필요로 인해 의제제도를 통한 처

리에 한계가 있다는 응답이 있다. 중간 이상의 지식정도를 가진 그룹

에서는 의제제도가 효과적이고 유용한 제도임을 밝히고 있어 담당 공

무원들의 의제제도에 대한 교육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14 ] 전문가 지식정도에 따른 의제제도 활용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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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류나 절차는 아직 달라진바없다 개별법 필요절차 이행필요로 의제처리에 한계

구비서류 간소화 및 운영 메뉴얼개발 요 의제제도 효과적 유용 제도

공장설립에 관한 교육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른 의제제도 활용에 대

한 응답을 분석한 결과, 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 의제제도를 유용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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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여기고 있으나, 교육경험이 없는 경우 교육경험이 있는 경우보다 

의제처리의 한계를 드는 비율이 높았고, 구비서류 간소화 및 운영 매

뉴얼 개발을 필요로 하는 요구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아울러 

의제처리를 위한 서류나 절차가 별로 달라진 바 없다는 의견과 함께, 

홍보도 되지 않고 협의부서에도 원하지 않는다는 의견까지 나타나 교

육 경험 여부에 따라 의제제도 활용에 대한 의견이 다르게 나타났다.

[그림15 ] 교육경험 유무에 따른 의제제도 활용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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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류나 절차는 아직 달라진바없다 개별법 필요절차 이행필요로 의제처리에 한계

구비서류 간소화 및 운영 메뉴얼개발 요 의제제도 효과적 유용 제도

(11) 공장설립시 시 군 구의 인허가의제제도 활용 정도

공장설립과정에서 실제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시 군 구 등 지

방자치단체에서의 인허가의제제도의 활용정도를 살펴보았다. 분석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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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인허가를 실제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인허가의제

제도가 대체적으로 잘 활용되고 있다는 답변이 많았다.  

[그림16 ] 시군구의 인허가의제제도 활용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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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활용

잘활용되지 않고 있음

전문가의 세부의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잘활용되고 있음

인허가 부서별 업무특성과 업무담당자의 경력 및 관심도에 따라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비교적 잘 활용되고 있다고 사료됨.

인허가 의제제도는 잘 활용되고 있음 왜냐하면 법령에서 의제범위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의제처리를 할 수 제도적으로 할 수 밖에 없음.

잘 활용되고 있으며 민원인의 수고를 덜어주고 있다고 생각함. 오염물질, 도시계

획관련 협의 등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한 등록을 통해 공장설립에 사전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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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매입에 따른 손해 방지, 업무 일괄 처리 등 적극적인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판단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인 허가등의 의제) 규정에 

의하면 공장설립시 토지이용 및 건축과 관련한 24개 인허가 사항이 의제 처리되

고 있으며, 이중 건축허가, 산지전용허가, 농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 등의 의제

처리 빈도가 높으며 잘 활용되고 있음. 

관련법에 의하면 의제처리 사항은 강제규정은 아니나 민원서류를 일괄 접수하지 

않을 경우 각 건별로 보완요구를 통하여 민원서류를 제출받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공장설립 주무부서에서 개인별 공장설립민원 진행사항을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2) 잘 활용되지 않음

의제의 법적 효력에 대한 법령해석기관과 전문가 등의 해석이 분분하여 오히려 

혼란이 초래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안정적으로 운영된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3) 잘 활용되고 있으나 건축허가 부분은 잘 활용이 안됨

공장설립 승인 신청시 농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허가의 경우 제출되는 서류가 유

사하고 비용이 저렴하여 잘 활용되고 있으나, 건축허가는 건축설계(소방, 배수설

비 등이 포함됨)에 따른 비용이 상당하고 제출되는 서류도 타 인허가와 상이하므

로 의제처리 되는 경우가 거의 없음. 특히, 민원인들이 건축허가를 의제로 처리하

고자 준비하였다가 해당 관청에서 불허가 처분될 경우 경제적 부담이 커서 스스

로 원하지 않고 있음. 또한, 건축허가 신청은 국토해양부에서 제작된 프로그램 

“세움터”로 접수할 수 있지만, 공장설립 및 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 등 대

부분의 인허가는 서류로 접수하게 되어있어, 대부분의 인허가 시 건축허가는 의

제처리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민원인에게 적극 이용토록 권유하고 있으며 여러 차례 개별부서를 접촉해야하는 

불편을 덜 수 있음을 알려 건축허가를 제외한 다른 부분은 소개함. 건축허가의 

경우, 사전환경성검토나 도시계획심의결과에 따라 설계변경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을 수 있어 최종 승인 후 개별법에 의해 허가를 받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설계

사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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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처리의 경우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신청보다 주무부서에서 협의부서에 처리

요구나 보완에 대한 조치 등 직접 함으로써 처리기간의 단축, 민원인의 불편 등

을 줄일 수 있어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봄. 일괄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과 

주무부서의 역할에 따라 민원인의 편의는 어느 정도 도모할 수 있지만 기간의 획

기적 단축, 재정부담해소 등에는 별 효과가 없어 보임.

실제 의제제도가 잘 활용되고 있는지 소속별 전문가들의 응답을 구

분하여 살펴보았다. 지자체와 중앙정부 모두 의제제도가 잘 활용되고 

있다는 응답이 가장 많고, 잘 활용되지 않거나 건축허가를 제외하여 활

용하고 있다는 응답 역시 유사하게 나타났다. 지자체 소속 전문가들의 

답변 중 잘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응답비율이 근소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런 점들을 볼 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허가의제처리 제도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일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및 

홍보가 급선무일 것으로 보인다.

의         견 중앙정부 지자체 계

건축허가 제외 활용 1 2 3 

도면 등 전문가에 의지 0 1 1 

미미한 변경사항 승인시 주관부서 
접수처리필요

0 1 1 

법령별 차이 해소하기위한 명확한 
규정개정필요

0 1 1 

의제처리방법의 일선교육 매우필요 1 0 1 

잘활용 4 8 12 

잘활용되지 않고 있음 1 3 4 

무응답 1 0 1 

계 8 1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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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관련 규제를 법령(지침 고시 훈령 제외)에서 하자는 견해

공장설립과정에 관계되어 있는 법규는 법령뿐만 아니라 고시 훈

령 지침 등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 이에 따라 법 자체적

으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보다 구체적으로 규

정하여 지침 고시 훈령 등을 줄일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하여 법 

해석에 대한 시시비비를 줄여야 한다는 논의를 반영하여, 공장설립 관

련 규제를 고시 훈령 지침의 형태가 아닌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

칙)의 형태로 수정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였다. 

[그림17] 법령 체계성 정비 관련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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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규제근거  법령에  두기

법률해설집  지역별제작

존재형식은  의미약함

법령에서  다루는  것은  한계

위임근거  불확실규정의  법
령반영

통합법령정비

전문가들의 세부적인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통합적인 법령의 정비

모든 인허가사항을 한데 어울러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고 법령해석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법령(통합 법령)이 꼭 필요함. 한 개의 법 규정을 누구나 똑같이 해석하지 

않는 현실(실정)이며 자의적인 해석(주관적 해석)으로 말미암아 사업자 의지를 꺾

는 경우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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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산집법, 소기업및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등등 

관련법령의 통일성을 위해 알기 쉽게 규정한다면 정말 좋은 방법이라 생각됨.

전국 어느 곳 어디서 누가 보더라도 쉽게 접근하여 이해할 수 있게 관련법령을 

망라한 통일되고 종합적인 지침이 필요함. 각종 특별법이 있으나 다른 부서에서

는 세밀하게 살피지 않아 적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각 부서에 해당된 법령만

을 검토하기 때문에 관련부서 공히 개별법 보다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종합적이고 

통일된 법령을 만들 수 있다면 규정해도 좋다고 봄.

2) 위임근거가 불확실한 규정의 법령반영

위임근거가 불투명한 지침 고시는 법령에 반영하거나 폐지하여 민원인의 입장에

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법적 위임근거가 불확실한 산업입지통

합지침 등의 규정들은 관련 법령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3) 기본규제근거의 법령화

지침 고시 훈령 등은 일반적인 법률에 비해 민원인들이 그 내용을 알기가 상당

히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지침 고시 훈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상위법령(법, 시

행령,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최소한의 규정에 대하여만 지침 고시 훈령에서 규

정하여야 한다고 생각됨.

산업자원부의 “산업입지제한고시”제5조 제2항을 근거로 시군에서도 고시가 가능하

도록 되어 있으나 그 위임사항에서 정한 제한의 내용이 상당히 애매하여 자칫 위임

범위를 벗어난 고시를 할 수 있고, 이렇게 위임범위를 벗어난 고시로 인해 일부 자

치단체에서는 소송까지 발생하고 있음. 애매모호한 고시에 대해서는 법령에 좀 더 

명확하게 규정하여(현실을 충분히 반영한 규정) 법집행에 효율성을 높여야 함.

4) 법령에서 다루는 것의 한계-지침 훈령 고시의 필요성 인정-

규제가 법령에 의해 규제될 경우 각종 건의사항을 받아들여 개선하는데 입법예

고, 관계부처 협의, 국무회의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제도개선에 시간이 많이 걸리

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도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법령으로 규정할 경우 법령 개정이 시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문제점이 있는 부분

에 대하여는 즉시 수정할 수 있도록 지침 고시 등을 통한 것이 바람직 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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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일선 시 군에서는 법령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 많음에도 

이를 활용 하고 있지 못한 사례들이 많이 있어 지속적인 교육 등이 필요함.

공장설립 관련 규제를 법령에 규정하자는 견해에 대해 소속별 전문

가들의 응답을 나누어 살펴본 결과 확연히 드러나는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지자체 소속 전문가들 응답의 대부분은 산재되어있고 상충되

는 경우가 있는 지침 고시 훈령 등을 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통합

법령 정비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었다. 반면, 중앙정부 소속 전문가들

은 기본적인 규제 근거를 법령에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현재 위임근거가 불확실한 규정을 법령에 반영하는 것이 필

요하다는 의견이 그 뒤를 따르고 있었다. 

이와 같은 응답을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현장에서 민원인들을 접하면서 

관련 문제를 처리하는데 있어 고충을 겪고 있다는 것을 미루어 짐작하게 

한다. 따라서 관련 법령에 대한 총체적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18 ] 법령 체계성 관련 중앙 지방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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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지자체

기본적  규제  근거는  법령에  두는  것필요
민원인  접하기쉽게  처리절차  포함  법률해설집  지역별제작
규제내용자체가  문제이기에  형식은  의미약함
법령시  각종변화대처에  많은시간소요, 제도개선  어려움

법령에서  다루는  것은  한계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최소규정만  지침등에서  규정요
위임근거  불확실한  규정의  법령반영필요
지침고시훈령  보지  않아도  될정도로  통합법령정비



제 3장 공장설립 규제법제에 관한 입법평가

250

(13) 공장설립에 관한 현재의 법령(지침 고시 훈령 제외)이 업무를 
처리하기에 충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

법과 현실의 차이로 해석에 어려움이 발생되어 중앙부처에 질의를 

하여도 해당 시군에서 자체 검토 처리 또는 법에서의 내용을 그대로 

서술하는 답변이 대부분이었다. 

[그림19 ] 법령이 업무 처리에 충분히 구체적인지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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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세분화 및 지침 정비

대부분 충분

불충분하고 모호

지역별 법령집 구분

증설변경시 법적위임한계

충분하진 않으나 큰어려움
도없음

전문가들이 제시하고 있는 세부의견은 다음과 같다. 

법령에서 개략적으로, 막연하게 규정하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입법문화 때문이라

고 생각하기에 충분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음. 예를 들어 연

접개발제한에 대한 해석 등 사실상 법률용어에 대한 해석이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아 이를 지침 등에서 명확히 하는 경우가 많아 부족하다고 보여짐. 

어느 지역에서 공장이 된다거나 안된다거나 하는 지역을 정리를 해서 일반인에게 

공개를 한다면, 토지계획이용확인원만 떼더라도 알수있게 되어 쉽게 부지를 선정

하고, 인허가 또한 보다 쉬워지리라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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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문구가 애매하고 현실과 부합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충분히 구체적이지 

못하여 업무처리 시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으므로 정의 및 범위, 단서 등을 

누구나 쉽고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정비 하여 주었으면 함.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도 담당자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고, 판단이 잘 안돼서 상

위부서에 질의한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답을 주기보다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도 있으며 지자체에서 판단하라고 해서 판단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음. 

(14) 소관 업무에 관한 규정이 타 부서 소관업무에 관한 규정과 
충돌되는 경우 처리방법에 대한 의견 조사

무응답 2명을 제외한 22명의 응답자 가운데 충돌되는 경우가 없다

는 응답이 5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부서간 협의 후 주

무상급기관 질의해석조정 통해 해결한다는 의견이 5건으로 나타났다. 

부서 간 업무협의를 통해 처리한다는 의견이 3건으로 나타났고, 그 

밖의 개별적 의견으로는 타부서의 의견을 참고로 환경적 공익적 기준

으로 판단하거나, 소관부처의 의견을 무시하고 공장설립규정을 우선

시한다는 의견도 존재하였다. 산집법이나 개별법 그리고 공장설립에 

관한 실무책(ex. FEMIS 실무 등)을 근거로 해결하였다는 의견들도 있

었다. 이밖에 민원인 입장에서 대책을 강구하여 유리하게 적용되도록 

노력한다는 응답도 얻었다. 전문가 세부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법령이나 실무책을 근거로 해결

산집법에서는 공장설립 승인 후 공장건축면적 또는 부지면적이 20% 이하로 변동

될 때에는 변경승인을 않 받고 공장설립 완료 신고시 반영토록 하고 있음. 반면,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 산지관리법에 의한 산지전용 등을 통해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경우 20% 이하 변동 시에도 변경 허가를 받고 있어 산집법과 충돌하므로 

이 경우 개별법을 존중해 농지전용 및 산지전용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특별법 등을 검토하여 소관 업무의 규정을 우선으로 협의, 대책을 강구하고, 문제

점을 찾아 적극 보완하여 긍적적인 방향으로 반영토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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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급기관 질의 통해 해결

예를 들어,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와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을 동시에 받아야하는 

경우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 허가시 평균경사도는 25° 이하의 경우에 가능하나 

우리시 도시계획 조례상으로는 경사도 15° 이상은 개발행위가 불가능한 형편임. 

이 경우 강화된 법령인 국토계획법상 15° 이상개발이 불가능한 것으로 민원을 처

리할 수밖에 없을 것임. 

아울러 일선에서 규정의 상호 배치되거나 충돌할 경우, 상급기관이나 유권해석기

관의 해석을 받아 처리하고 있음.

우선적으로 주무기관의 질의/회신을 검토하고 질의/회신을 하고 있는 실정임. 

(15) 소관 규제의 행정목적 달성 관련 적합도에 관한 의견 조사

3건의 무응답을 제외한 21개의 응답 중 약 30%에 해당하는 6건에

서 각 해당부처의 소관 규제들이 행정목적을 달성하는데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소관 규제들이 부처별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통합처리 되

어야 할 부분이 존재한다는 의견과 규제들이 과도하다는 견해를 나타

내며 완화되기를 바라는 의견도 있다. 

이밖에 개별법령들이 현실과의 괴리가 있고 행정목적과 합치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는 의견과 더불어, 현재도 악용사례가 많은 만큼, 

규제 완화 시 제도를 악용위험과 더불어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규제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전문가 세부의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완화요망

공장은 영위하는 업종, 제조방법, 자동화정도, 제조공정에 따라 공해를 유발하거

나, 교통, 환경,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각각 다를 수밖에 없는데도 공장관련

규제가 업종과 공장규모에 한정하여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형태임. 예를 들어 국

토계획법에서는 관리지역에서 액체성의 화학제품제조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



제 2절 전문가조사 및 실태조사

253

으나, 기업체에서는 규제의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치 않고 다양한 종류의 화학제

품제조를 액체인지 고체인지에 따라 일률적으로 규제한다는 것은 행정목적이 타

당하다고 하더라도 과도하게 규제하는 사례라고 생각됨. 

중앙부처의 규제는 부처 존재목적에 따라 제각각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

됨. 일선 시군 입장에서 관련부서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고 일부 의견이 충돌될 

경우 전화로 문의를 하거나 공문을 통해 유권해석을 받기도 하지만 일부 법 이외

의 지침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은 중앙부처 해석에 따를 수 밖에 없

음. 하지만 법 이외에 세부적으로 공장설립을 유도하거나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많고 특히 환경관련법 규정이 최근 상당히 강화된 상황에서도 별도의 지

침을 통한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됨.

2) 현실과 괴리

국토계획법 개정 후 공장설립관련 주무부서는 지역경제과가 아닌 농지부서, 산지

부서, 도시주택과가 된 상황임. 자의적인 해석으로 협의부서와의 충돌은 다반사

임. 연접을 확인하려면 도시계획과를 가서 확인받아야 하고 환경성검토를 위해 

생산공정도 및 생산시설명세서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되며 사전환경성검토에 추

가적인 2개월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 현실임. 

적어도 공장설립과 관련한 법규(훈령, 고시, 지침)개정에는 산업자원부 혹은 중소

기업청과 주무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법규가 개정되어야 마땅할 것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는 녹지지역 및 일반주거지역에서 건폐율 

범위 내에서 건축물 신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조업소

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공장임에도 500 미

만의 건축물만 신축할 수 있도록 하여 제조시설 및 부대시설의 공간적 제한을 받

고 있음은 규제가 행정 목적 달성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됨.

3) 규제 꼭 필요

너무 완화만 하는 것 보다는 현 법령을 유지하면서 보다 신속하고 편의를 위한 

방법들을 찾아내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 생각함. 너무 완화만 하다 보면 법을 

악용하는 경우들이 늘어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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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상 관리지역 내 오염유발이 예상되는 특정업종(79개)의 공장설립이 불

가능한데, 이는 업종별 사전진입규제로서 개선이 필요하며, 필요시 환경관련 법으

로 규제하는 방식이 적합함. 

공장관련 규제에는 나름대로 목적이 있음. 물론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부분은 

완화가 필요하겠지만, 무조건 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서는 안됨. 부작용 등을 꼼꼼

히 검토한 후 부작용이 최소화 되는 방안으로 완화작업을 해야 할 것임.

각 부처의 소관 규제가 행정목적 달성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소속별 전문가들의 응답을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여러 의견들이 

있으나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 행정목적 달성에 적절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20 ] 규제의 행정목적 달성 적합도에 관한 중앙 지방의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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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응답 전문가의 업무 담당 기간

전문가 의견조사의 대상이 된 전문가들의 근무기간은 12개월 이하 

5인, 13-24개월9인, 25-36개월 3인, 37-48개월 2인, 49개월 이상 5인으

로 나타났다. 특히 공장 설립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경우 더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     월 빈  도 비  율

12개월 이하 5 20.8 

13~24개월 9 37.5 

25~36개월 3 12.5 

37~48개월 2 8.4

49개월 이상 5 20.8 

계 24 100

(17) 스스로 인지하는 관련 법 지식 정도

전문가들은 자신이 공장설립에 관련되어 있는 규제 및 법령에 대하

여 평균 74.33점123)으로 비교적 잘 알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점   수 빈  도 비  율

50점 이하 3 12.5

51-75점 9 37.5

76-100점 12 50

계 24 100

123) 평균에 대한 표준편차는 14.80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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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공장 설립에 관련된 법제에 대한 교육 경험 및 교육장소(기관)에 
대한 조사

응답자들의 절반인 12명이 공장설립 관련 법제에 대한 교육경험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11명(무응답 1

명)은 모두 산업단지공단에서 주관하는 공장설립담당자 심화교육이나 

실무교육을 받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에 대해서 응답자들이 느끼는 성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중

간정도의 공장설립관련 법령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지

하는 응답자들은 업무처리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과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의견으로 나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법령 지식 정도가 

낮다고 인지하고 있는 응답자들은 공단의 교육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고 응답했다. 이에 반해 높은 수준의 관련 법령 지식을 가지고 있다

고 인지하는 응답자들은 법령 부분에 대한 미비점과 더불어, 수년간 

해당 업무를 담당한 담당자들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세부의견을 제시하였다. 

한국산업단지공단 내에서 FEMIS 프로그램 관련 교육시 공장설립에 대한 교육도 

일부 실시하며 이때 교육을 받았음.

교육내용이 공장설립을 처음 접하는 담당에게는 다소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수년

간 근무한 담당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음

. 수범자 실태조사

1. 조사 개요

수범자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는 조사전문기관인 (주)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전국의 공장 설립경험자들을 대상으로 2008년 6월 5일부터 

6월 13일까지의 9일간 진행되었으며, 501개의 유효 표본을 얻었다.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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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설   문    내   용

공장설립 관련 규

제 및 설립절차에 

대한 전반적 인식

공장설립 관련 규제에 대한 인식

공장설립시 규제의 가장 큰 문제점

공장설립 절차의 가장 큰 문제점

공장설립 절차에서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점

부지선정 관련 규

제에 대한 인식

부지선정 과정상 관련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은 경험

부지선정 규제 중 가장 지키기 어려웠던 점

부지선정과 관련한 규제들의 향후 규제정도

인허가의제제도에 

대한 인식

인허가의제제도 이용여부

인허가의제제도의 편리성

인허가의제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

공장설립시 조언

을 받은 경험

공장 설립시 조언을 받은 경험

공장 설립시 받았던 조언의 형태

공장설립 관련 규

제 및 진행절차 개

선방향

공장설립 관련 규제개혁의 향후 도움 정도

공장설립 규제 및 설립 진행절차에 대한 제안점

본은 공장입지 형태 및 종사자 규모를 고려한 유의할당추출법으로 추

출하였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이다.

공장의 입지형태에 따라 개별입지의 경우 유효표본 309개, 계획입지

의 경우 유효표본 192개로 조사대상을 구성하여 진행하였다. 

2. 조사목적

“공장설립 규제법제에 대한 입법평가”의 수범자 실태조사는 수

범자 실태조사 결과의 법제 개선 참고 자료 활용, 공장설립 규제

법제와 행정목적 사이의 균형점 발견, 관련 규범의 수용성 및 준

수성의 정도 확인을 통한 입법대안 마련, 규제의 실효성 등을 확

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3. 조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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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사 결과

(1) 공장설립 관련 규제 및 설립 절차에 대한 전반적 인식

1) 공장설립 관련 규제에 대한 인식

[그림21 ] 공장설립 관련 규제에 대한 인식

별로 잘 모른다
25.9%

매우 잘 안다
5.4%

전혀 모른다
4.0%

대체로 잘 안다
20.4%

보통이다
44.3%

평균      3.0점

안다      25.8%

보통이다  44.3%

모른다    29.9%

공장설립과 관련한 규제에 대해 ‘안다’는 응답은 25.8%, ‘모른다’는 

응답은 29.9%로 공장 기설립자들의 관련 규제에 대한 인지도는 상대

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중에서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4.0%, ‘별로 잘 모른다’는 응답이 25.9%이며, ‘대체로 잘 안다’ 20.4%, 

‘매우 잘 안다’ 5.4%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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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규제에 대한 인지도의 평균점수는 3.0점이며, 공장설립 규

제에 대한 인지도는 종업원 수가 많은 사업체일수록 높은 경향을 보

이며, 계획입지 희망 사업체(3.1점), 부지선정 어려움 유경험자(3.1

점)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공장 설립과 관련한 규제에 대해 ‘안다’는 응답은 종업원수가 많은 

사업체일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계획입지 희망 사업체(30.2%), 

부지선정 어려움 유경험자(28.8%)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

사되었다. 

공장 설립과 관련한 규제에 대해 ‘모른다’는 응답은 종업원수가 적

은 사업체일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개별입지 희망 사업체(33.0%), 

수도권에 입지한 사업체(34.2%), 부지선정 어려움 무경험자(33.2%)

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33 > 공장설립 관련 규제에 대한 인식

(단위 : %)

 
사례수
(명)

전혀
모른다

별로
잘 모른다

①+② 보통이다
대체로
잘 안다

매우
잘 안다

 ④+⑤ 계

▣ 전          체 ▣ (501) 4.0 25.9 29.9 44.3 20.4 5.4 25.7 100.0

희망공장입지형태

     개  별  입  지 (309) 4.9 28.2 33.0 44.0 16.8 6.1 23.0 100.0

     계  획  입  지 (192) 2.6 22.4 25.0 44.8 26.0 4.2 30.2 100.0

공장 입지 지역

     수    도    권 (234) 4.7 29.5 34.2 39.3 22.6 3.8 26.5 100.0

     그          외 (267) 3.4 22.8 26.2 48.7 18.4 6.7 25.1 100.0

종  업  원  수

     99 명   이  하 (363) 5.0 28.7 33.6 41.3 20.4 4.7 25.1 100.0

     100  -  299 명 (96) 2.1 19.8 21.9 52.1 19.8 6.3 26.0 100.0

     300 명  이  상 (42) 0.0 16.7 16.7 52.4 21.4 9.5 31.0 100.0

부지선정어려움

     있          다 (236) 2.1 24.2 26.3 44.9 21.6 7.2 28.8 100.0

     없          다 (265) 5.7 27.5 33.2 43.8 19.2 3.8 23.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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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공장입지형태에 따른 지식 정도를 살펴본 결과 상대적으로 개

별입지를 희망하는 경우보다 계획입지를 희망하는 경우, 그 지식정도

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입지의 경우 계획입지보다 신경써

야 할 것들이 더 많기에 규제에 대해 더 많은 지식을 필요로 하나, 

응답자들의 답변은 그렇지 않게 나타났다. 개별입지의 경우 규제 관

련 서류 작성시 소위 ‘컨설턴트’들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 아닐까 짐

작해볼 수 있다.

아울러 계획입지를 희망하는 경우 공장입지에 대해 여러모로 살펴

본 후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계획입지를 희망한 것이라 짐작되어 

관련 규제들에 대한 지식이 더 많은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4.9 28.2 44.0 16.8 6.1

2.6 22.4 44.8 26.0 4.2

개별입지 희망사업체

계획입지 희망사업체

전혀 모른다 별로 잘 모른다 보통이다 대체로 잘 안다 매우 잘 안다

[그림22 ] 희망공장입지형태별 공장설립 관련 규제에 대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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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장설립 시 규제의 가장 큰 문제점

[그림23 ] 공장설립 시 규제의 가장 큰 문제점 

(단위 : %)

34.3

27.3

11.6

9.0

6.0

4.8

7.0

비현실적 또는 비합리적이다  

규제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관련법령을찾기가어렵다

법/ 제도가충분하지않다

체계적이지않다

이해하기힘들다

모름/  무응답

공장 설립 규제의 문제점으로 ‘비현실적 또는 비합리적이다’라는 응

답(34.3%)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규제해당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27.3%)’, ‘관련법령을 찾기가 어렵다(11.6%)’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 

외에는 ‘법/제도가 충분하지 않다(9.0%)‘, ‘체계적이지 않다(6.0%)’, ‘이

해하기 힘들다(4.8%)’ 순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비현실적 또는 비합리적이다’라는 응답

은 설립년도가 2003년 이후인 사업체(35.4%), 개별입지 사업체

(39.7%), 수도권에 입지한 사업체(39.7%), 고급관리자(42.4%), 공

장설립규제 인지자(41.1%), 부지선정 어려움 유경험자(43.2%)에서 상

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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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4 > 공장설립시 규제의 가장 큰 문제점

(단위 : %)

 
사례수
(명)

이해하기
힘들다

체계적
이지 않다

비현실적
또는 비합
리적이다

법/ 제도가
충분하지
않다

관련 법령
을 찾기가
어렵다

규제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모름/
무응답

계

▣ 전          체 ▣ (501) 4.8 6.0 34.3 9.0 11.6 27.3 7.0 100.0

공장 설립 년도

     1999 - 2002 년 (114) 4.4 8.8 30.7 9.6 7.9 30.7 7.9 100.0

     2003 년  이 후 (387) 4.9 5.2 35.4 8.8 12.7 26.4 6.7 100.0

공장 입지 형태

     개  별  입  지 (320) 3.4 5.9 39.7 11.3 11.6 23.1 5.0 100.0

     계  획  입  지 (181) 7.2 6.1 24.9 5.0 11.6 34.8 10.5 100.0

공장 입지 지역

     수    도    권 (234) 3.8 4.7 39.7 9.8 9.4 24.8 7.7 100.0

     그          외 (267) 5.6 7.1 29.6 8.2 13.5 29.6 6.4 100.0

현  재  직  위

     최 고 관 리 자 (49) 4.1 10.2 34.7 12.2 6.1 22.4 10.2 100.0

     고 급 관 리 자 (170) 4.7 3.5 42.4 7.1 10.0 22.4 10.0 100.0

     중 간 관 리 자 (208) 5.8 7.2 31.7 9.6 13.5 27.9 4.3 100.0

    현 장 관 리 자 (60) 1.7 5.0 21.7 11.7 13.3 41.7 5.0 100.0

일 반 평 사 원 (13) 7.7 7.7 23.1 0.0 15.4 38.5 7.7 100.0

모 름 / 무응답 (1) 0.0 0.0 100.0 0.0 0.0 0.0 0.0 100.0

공장설립규제인지

     모    른    다 (150) 7.3 6.7 32.7 5.3 9.3 30.0 8.7 100.0

     보  통  이  다 (222) 4.5 6.8 31.5 10.4 12.6 30.2 4.1 100.0

     안          다 (129) 2.3 3.9 41.1 10.9 12.4 19.4 10.1 100.0

부지선정어려움

     있          다 (236) 3.4 5.9 43.2 11.4 11.0 24.2 0.8 100.0

     없          다 (265) 6.0 6.0 26.4 6.8 12.1 30.2 12.5 100.0

부지 선정시 어려움을 겪은 응답자들이 그렇지 않은 응답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비현실적이거나 비합리적인 규제와 함께 법/제도가 충분

하지 않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답하고 있었다. 부지 선정에 대한 어

려움을 겪지 못한 응답자들은 규제 해당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을 가장 큰 문제로 여기고 있었다. 

일반인들이 공장부지 선정과 관련하여 규제가 비현실적이거나 비합

리적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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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12.5

3.4
6.0

5.9

6.0

11.4

6.8
11.0

12.1

24.2

30.2
43.2

26.4

모름/무응답

이해하기 힘들다

체계적이지 않다

법/ 제도가 충분하지 않

다

관련 법령을 찾기가 어렵

다

규제 해당여부를 확인하

기 어렵다

 비현실적 또는 비합리적

이다

부지선정 어려움 무경험자
부지선정 어려움 유경험자

[그림24 ] 부지선정 어려움 유무별 공장설립시 규제의 가장 큰 문제점

3) 공장설립 절차의 가장 큰 문제점

[그림25 ] 공장설립 절차의 가장 큰 문제점          (단위 : %) 

37 .9

20 .0

19 .6

14 .8

7 .8

공장설립  관련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공무원의  법령해석이  자의적이다

공장설립에  장시간이  소요된다

공장설립에  비용이  많이  든다

모름 /  무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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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설립 절차상 문제점으로는 ‘공장설립 관련 절차가 너무 복잡

하다’는 응답(37.9%)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공무원의 법령해석이 자

의적이다(20.0%)’, ‘공장설립에 장시간이 소요된다(19.6%)’, ‘공장설립

에 비용이 많이 든다(14.8%)’ 순으로 응답하였다. 따라서 공장 기설립

자들이 설립 절차를 복잡하다고 인식하고 있어 절차를 간소화시키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응답자특성별 답변을 살펴보면 ‘공장설립 관련 절차가 너무 복잡하

다’는 응답은 수도권에 입지한 사업체(39.7%), 종업원 수가 100- 

299명인 사업체(43.8%), 일반평사원(46.2%), 공장설립규제 인지자

(34.1%), 부지선정 어려움 유경험자(41.5%)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표35 > 공장설립 절차의 가장 큰 문제점 

(단위 : %)

 
사례수
(명)

공장설립
관련 절차
가 너무 복
잡하다

공장설립
에 장시간
이 소요된
다

공장설립에
 비용이
많이 든다

공무원의
법령해석
이자의적
이다

모름/
무응답

계

▣ 전          체 ▣ (501) 37.9 19.6 14.8 20.0 7.8 100.0

공장 입지 지역
     수    도    권 (234) 39.7 20.5 15.4 17.1 7.3 100.0
     그          외 (267) 36.3 18.7 14.2 22.5 8.2 100.0

종  업  원  수
     99 명   이  하 (363) 35.8 17.9 17.1 20.7 8.5 100.0
     100  -  299 명 (96) 43.8 24.0 10.4 17.7 4.2 100.0
     300 명  이  상 (42) 42.9 23.8 4.8 19.0 9.5 100.0

현  재  직  위
     최 고 관 리 자 (49) 34.7 12.2 12.2 30.6 10.2 100.0
     고 급 관 리 자 (170) 37.6 23.5 14.7 15.9 8.2 100.0
     중 간 관 리 자 (208) 36.1 20.7 14.9 20.7 7.7 100.0
    현 장 관 리 자 (60) 45.0 13.3 18.3 18.3 5.0 100.0
일 반 평 사 원 (13) 46.2 7.7 7.7 30.8 7.7 100.0
모 름 / 무응답 (1) 100.0 0.0 0.0 0.0 0.0 100.0

공장설립규제인지
     모    른    다 (150) 32.0 20.0 16.7 22.7 8.7 100.0
     보  통  이  다 (222) 44.1 18.9 14.4 16.7 5.9 100.0
     안          다 (129) 34.1 20.2 13.2 22.5 10.1 100.0

부지선정어려움
     있          다 (236) 41.5 21.2 12.3 19.1 5.9 100.0
     없          다 (265) 34.7 18.1 17.0 20.8 9.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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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장설립 절차에서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점

[그림26 ] 공장설립 절차상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점

(단위 : %)

26.9

22.8

16.2

13.2

8.0

6.4

4.6

2.0

제출서류가 간단해져야 한다

One-Stop 서비스를 도입해야 한다

법정 인허가기간을 단축 해야한다

관련 부서 간 업무협의 효율성을 키워야 한다

행정수수료, 각종영향평가 등에 드는 비용을 줄어야 한다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을 줄여야 한다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인허가대행서비스를 많이 해야 한다

모름/ 무응답

공장 설립 절차상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는 ‘제출서류가 간단해져야 

한다’는 응답(26.9%)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One-Stop 서비스를 도입해

야 한다(22.8%)’, ‘법정 인허가기간을 단축해야 한다(16.2%)’, ‘관련 부서 

간 업무협의 효율성을 키워야 한다(13.2%)’ 순의 응답을 얻었다. 그 외

에 ‘행정수수료, 각종 영향평가 등에 드는 비용을 줄어야 한다(8.0%)’,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을 줄여야 한다(6.4%)’,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인

허가 대행 서비스를 많이 해야 한다(4.6%)’ 순의 응답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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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특성별 답변을 살펴보면 ‘제출서류가 간단해져야한다’라는 

응답은 일반평사원(38.5%), 공장설립규제 비인지자(37.3%)에서 상

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공장설립 규제에 대해 모르는 사람

이 알고 있는 사람에 비해 제출서류의 간소화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

으며, 일반평사원, 현장관리자와 같은 실무자들이 상대적으로 제출서

류의 간소화에 대한 개선 요구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표36 > 공장설립 절차상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점

(단위 : %)

 
사례수
(명)

법정인허가
기간을 단
축해야
한다

제출서류가
간단해져야
한다

행정수수료,
각종 영향평
가 등에 드
는 비용을줄
어야 한다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인허가 대
행서비스를
많이 해야
한다

One-Stop
서비스를
도입해야
한다

관련 부서
간 업무 협
의 효율성
을 키워야
한다

공무원의
자의적 해
석을 줄여
야 한다

모름/
 무응답

계

▣ 전          체 ▣ (501) 16.2 26.9 8.0 4.6 22.8 13.2 6.4 2.0 100.0

현  재  직  위

     최 고 관 리 자 (49) 16.3 12.2 12.2 8.2 18.4 14.3 16.3 2.0 100.0

     고 급 관 리 자 (170) 12.9 28.2 7.1 4.7 25.3 14.7 5.3 1.8 100.0

     중 간 관 리 자 (208) 20.7 25.0 6.7 3.4 23.1 13.0 5.8 2.4 100.0

    현 장 관 리 자 (60) 10.0 38.3 13.3 5.0 20.0 8.3 3.3 1.7 100.0

일 반 평 사 원 (13) 15.4 38.5 0.0 7.7 15.4 15.4 7.7 0.0 100.0

모 름 / 무응답 (1) 0.0 100.0 0.0 0.0 0.0 0.0 0.0 0.0 100.0

공장설립규제인지

     모    른    다 (150) 13.3 37.3 12.0 6.0 17.3 8.0 4.0 2.0 100.0

     보  통  이  다 (222) 17.6 25.7 5.9 5.0 27.9 10.8 5.4 1.8 100.0

     안          다 (129) 17.1 17.1 7.0 2.3 20.2 23.3 10.9 2.3 100.0

입지 형태별로 공장설립 절차상 개선해야 할 점을 살펴본 결과 제

출 서류 간소화와 one-stop 서비스 도입은 입지에 관계없이 모두 우선

적으로 바라고 있었다. 개별입지에 공장이 위치한 응답자들은 상대적

으로 법정 인허가 기간 단축(16.6%)을, 계획입지에 공장이 있는 응답

자들은 부서간 업무협의 효율성 증대(16.6%)를 보다 우선적으로 개선

되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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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3.3

5.6
2.8

6.9

5.5
8.1

7.7
11.3

16.6

16.6

15.5
21.9

24.3
28.4

24.3

모름/ 무응답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인허가대행서비스를 많이 해야 한다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을 줄여야 한다

행정수수료, 각종영향평가 등에 드는 비용을 줄어야 한다

관련 부서 간 업무협의 효율성을 키워야 한다

법정 인허가기간을 단축 해야한다

One-Stop 서비스를 도입해야 한다

제출서류가 간단해져야 한다

개  별  입  지 계  획  입  지

[그림27 ] 입지형태별 공장설립 절차상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점

수도권과 그 외 지역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제출서류

의 간소화를 꼽았다. 다음으로 수도권의 응답자들은 one-stop 서비스 

도입(24.8%)과 법정 인허가 기간 단축(17.5%)이 수도권 이외의 지역의 

응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부서 간 업무협의 효율성 증대는 그 외 지역의 응답(15.7%)이 

수도권(10.3%)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응답자들이 느끼기에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부서 간 협의가 상대적으로 미흡함을 알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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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1.5

3.4
5.6

6.8

6.0
8.5

7.5
10.3

15.7

17.5

15.0
24.8

21.0
26.1

27.7

모름/ 무응답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인허가대행서비스를 많이 해야 한다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을 줄여야 한다

행정수수료, 각종영향평가 등에 드는 비용을 줄어야 한다

관련 부서 간 업무협의 효율성을 키워야 한다

법정 인허가기간을 단축 해야한다

One-Stop 서비스를 도입해야 한다

제출서류가 간단해져야 한다

[그림28 ] 입지지역별 공장설립 절차상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점

공장설립규제를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지에 따라 설립 절차상 우

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점에 대한 의견을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

과 규제를 잘 알지 못하는 응답자들은 제출 서류의 간소화(37.3%)를, 

보통 수준으로 알고 있는 응답자들은 one-stop 서비스 도입(27.9%)을, 

그리고 규제를 잘 알고 있는 응답자들은 관련 부서간 업무협의 효율 

증대(23.3%)를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점으로 여기고 있었다.

공장설립에 관련된 규제를 잘 알지 못하는 응답자들은 비용 축소에 

대한 의견이 다른 응답군들에 비해 2배 가까이 높게 나타나고, 반면, 

규제를 잘 아는 응답자들은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을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타 응답군들에 비해 2개 이상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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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8
2.3
6.0
5.02.3
4.0

5.4
10.9
12.0

5.9

7.0

8.0 10.8

23.3
13.3

17.6
17.1

17.3
27.9

20.2

37.3

25.7
17.1

모름/ 무응답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인허가

대행서비스를 많이 해야 한다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을 줄여

야 한다

행정수수료, 각종영향평가 등

에 드는 비용을 줄어야 한다

관련 부서 간 업무협의 효율
성을 키워야 한다

법정 인허가기간을 단축 해야

한다

One-Stop 서비스를 도입해

야 한다

제출서류가 간단해져야 한다

공장설립규제 비인지자 공장설립규제 인지보통 공장설립규제 인지자

[그림29 ] 공장설립규제 인지별 공장설립 절차상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점

(2) 부지선정 관련 규제에 대한 인식

1) 부지선정 과정상 관련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은 경험

[그림30 ] 부지선정 과정상 관련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겪은 경험

아 니 오
5 2 .9 %

예
4 7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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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았

다’는 응답이 52.9%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응답(47.1%)보다 높은 것

으로 조사되었다.

응답자 특성별 답변을 살펴보면 부지선정 과정에서 관련 규제로 인해 어

려움을 겪었다는 응답은 종업원 수가 많은 사업체일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

며, 개별입지 사업체(56.6%), 개별입지 희망 사업체(55.0%), 수도권 

이외 지역에 입지한 사업체(50.2%), 최고관리자(55.1%), 공장설립 규제 

인지자(52.7%)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인다. 부지선정 과정에서 관

련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는 응답은 종업원 수가 적은 사업체

일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계획입지 사업체(69.6%), 계획입지 희망 

사업체(65.6%), 수도권에 입지한 사업체(56.4%), 현장관리자(65.0%), 

공장설립 규제 비인지자(58.7%)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에 의하여 수범자들이 원하는 공장입지 형태가 개별입지

인 경우에 계획입지에 비해 규제의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표37 > 부지선정 과정상 관련 규제의 어려움을 겪은 경험

(단위 : %)

 
사 례 수
( 명 )

예 아 니 오 계

▣  전           체  ▣ ( 5 0 1 ) 4 7 . 1 5 2 . 9 1 0 0 . 0

공 장  입 지  형 태
     개   별   입   지 ( 3 2 0 ) 5 6 . 6 4 3 . 4 1 0 0 . 0
     계   획   입   지 ( 1 8 1 ) 3 0 . 4 6 9 . 6 1 0 0 . 0

희 망 공 장 입 지 형 태
     개   별   입   지 ( 3 0 9 ) 5 5 . 0 4 5 . 0 1 0 0 . 0
     계   획   입   지 ( 1 9 2 ) 3 4 . 4 6 5 . 6 1 0 0 . 0

공 장  입 지  지 역
     수     도     권 ( 2 3 4 ) 4 3 . 6 5 6 . 4 1 0 0 . 0
     그           외 ( 2 6 7 ) 5 0 . 2 4 9 . 8 1 0 0 . 0

종   업   원   수
     9 9  명    이   하 ( 3 6 3 ) 4 3 . 8 5 6 . 2 1 0 0 . 0
     1 0 0   -   2 9 9  명 ( 9 6 ) 5 4 . 2 4 5 . 8 1 0 0 . 0
     3 0 0  명   이   상 ( 4 2 ) 5 9 . 5 4 0 . 5 1 0 0 . 0

현   재   직   위
     최  고  관  리  자 ( 4 9 ) 5 5 . 1 4 4 . 9 1 0 0 . 0
     고  급  관  리  자 ( 1 7 0 ) 4 8 . 2 5 1 . 8 1 0 0 . 0
     중  간  관  리  자 ( 2 0 8 ) 4 8 . 6 5 1 . 4 1 0 0 . 0
    현  장  관  리  자 ( 6 0 ) 3 5 . 0 6 5 . 0 1 0 0 . 0

일  반  평  사  원 ( 1 3 ) 3 8 . 5 6 1 . 5 1 0 0 . 0
모  름  /  무 응 답 ( 1 ) 0 . 0 1 0 0 . 0 1 0 0 . 0

공 장 설 립 규 제 인 지
     모     른     다 ( 1 5 0 ) 4 1 . 3 5 8 . 7 1 0 0 . 0
     보   통   이   다 ( 2 2 2 ) 4 7 . 7 5 2 . 3 1 0 0 . 0
     안           다 ( 1 2 9 ) 5 2 . 7 4 7 . 3 1 0 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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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를 선정하는데 있어 관련 규제의 어려움을 겪은 경험은 계획입

지에서는 30% 정도에 그치고 있다. 이에 반해, 개별입지에서는 절반 

이상인 56.6%가 그와 같은 경험을 겪은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계

획입지보다 개별입지에 위치한 응답자들이 부지선정 관련 규제로 어

려웠던 경험을 토로하고 있었다.

5 6 . 6 4 3 . 4

6 9 . 63 0 . 4

개   별   입   지

계   획   입   지

예 아 니 오

[그림31 ] 입지형태별  부지선정 과정상 관련 규제의 어려움을 겪은 경험

지역별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으나 수도권보다는 비수도

권 지역에서 부지 선정과 관련한 규제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음을 

알 수 있다. 

5 0 . 2 4 9 . 8

5 6 . 44 3 . 6

그           외

수     도     권

예 아 니 오

[그림32 ] 입지지역별  부지선정 과정상 관련 규제의 어려움을 겪은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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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입지에 사업체를 가진 응답자들(181명)이 부지선정 규제들 가운

데 가장 곤란했던 규제로 농 산지 전용 등 토지 용도변경 관련 사항

을 들었다. 이는 전체 응답자의 답변 비율과 비교하여 볼 때 큰 차이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 . 7

1 . 1

7 . 2

8 . 3

2 4 . 3

2 5 . 4

3 2 . 0

모 름 /  무 응 답

매 장  문 화 재  발 견  관 련

사 항

수 도 권  공 장  총 량 제

연 접  개 발  관 련  사 항

환 경  관 련  사 전  평 가  사

항

용 도 지 구  구 분  및  도 시 계

획  수 립  관 련  사 항

농 지 /  산 지  전 용  등  토 지

의  용 도  변 경  관 련  사 항

[그림33 ] 개별입지 사업체에서 부지선정 규제 중 가장 지키기
            어려웠던 점   (N=181)

2) 부지선정 규제 중 가장 지키기 어려웠던 점

[그림34 ] 부지선정 규제 중 가장 지키기 어려웠던 점     (단위 : %) 

1 .7

1 .3

8 .1

8 .5

2 2 .9

2 8 .4

2 9 .2
농 지 /  산 지  전 용  등  토 지 의  용 도  변 경  관 련  사 항

용 도 지 구  구 분  및  도 시 계 획  수 립  관 련  사 항

환 경  관 련  사 전  평 가  사 항

연 접  개 발  관 련  사 항

수 도 권  공 장  총 량 제

매 장  문 화 재  발 견  관 련  사 항

모 름 /  무 응 답

(N = 23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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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가장 지키기 어려웠던 점으로는 ‘농지/산

지 전용 등 토지의 용도 변경 관련 사항’ 응답(29.2%)이 가장 높게 나

타났고, ’용도지구 구분 및 도시계획 수립 관련 사항(28.4%)‘, ’환경 

관련 사전 평가 사항(22.9%)‘ 순으로 응답하였다. 그 외 응답으로는 

‘연접 개발 관련 사항(8.5%)’, ‘수도권 공장 총량제(8.1%)’, ‘매장 문화

재 발견 관련 사항(1.3%)’ 순으로 응답하였다. 

응답자 특성별 답변을 살펴보면  ‘농지/산지 전용 등 토지의 용도변

경 관련 사항’이라는 응답은 종업원 수가 적은 사업체일수록 높은 경

향을 보이며, 개별입지 사업체(32.0%),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입

지한 사업체(33.6%), 최고관리자(44.4%), 공장설립 규제 비인지자

(37.1%)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38 > 부지선정 규제 중 가장 지키기 어려웠던 점

(단위 : %)

 
사례수
(명)

용도지구
구분 및 도
시계획 수
립 관련 사
항

농지/ 산
지 전용 등
토지의 용
도변경 관
련 사항

연접개발
관련사항

환경관련
사전평가
사항

 매장문화
재발견관
련사항

수도권공
장총량제

모름/
무응답

계

▣ 전          체 ▣ (236) 28.4 29.2 8.5 22.9 1.3 8.1 1.7 100.0

공장 입지 형태
     개  별  입  지 (181) 25.4 32.0 8.3 24.3 1.1 7.2 1.7 100.0
     계  획  입  지 (55) 38.2 20.0 9.1 18.2 1.8 10.9 1.8 100.0

공장 입지 지역
     수    도    권 (102) 31.4 23.5 9.8 16.7 0.0 17.6 1.0 100.0
     그          외 (134) 26.1 33.6 7.5 27.6 2.2 0.7 2.2 100.0

종  업  원  수
     99 명   이  하 (159) 30.8 31.4 6.9 22.6 0.0 6.3 1.9 100.0
     100  -  299 명 (52) 17.3 28.8 11.5 25.0 1.9 15.4 0.0 100.0
     300 명  이  상 (25) 36.0 16.0 12.0 20.0 8.0 4.0 4.0 100.0

현  재  직  위
     최 고 관 리 자 (27) 29.6 44.4 7.4 11.1 0.0 3.7 3.7 100.0
     고 급 관 리 자 (82) 28.0 26.8 7.3 24.4 0.0 12.2 1.2 100.0
     중 간 관 리 자 (101) 28.7 26.7 9.9 24.8 3.0 5.0 2.0 100.0
    현 장 관 리 자 (21) 23.8 28.6 9.5 23.8 0.0 14.3 0.0 100.0
일 반 평 사 원 (5) 40.0 40.0 0.0 20.0 0.0 0.0 0.0 100.0

공장설립규제인지
     모    른    다 (62) 19.4 37.1 6.5 22.6 0.0 11.3 3.2 100.0
     보  통  이  다 (106) 32.1 24.5 10.4 21.7 1.9 8.5 0.9 100.0
     안          다 (68) 30.9 29.4 7.4 25.0 1.5 4.4 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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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종사자 규모별로 곤란했던 부지선정 규제에 대해 살펴보았

다. 300명 이상 사업체는 용도지구 구분 및 도시계획 수립 관련 사항

을, 100-299명, 99명 이하 규모의 사업체는 농 산지 전용 등 토지 용

도변경 관련 사항을 가장 지키기 어려운 규제로 꼽고 있었다. 규모 

별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300명 이상 규모에서는 농 산지 전용 

등 관련 사항은 매우 낮게 받아들이고 있어 그 이하 규모 사업체의 

응답자들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용도지구 구분 관련 사항은 100-299

명 규모에서 다른 두 규모의 사업체군들에 비해 절반을 조금 웃도는 

정도로 나타났다. 중간 정도 규모의 사업체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큰 

어려움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간 규모 사업체는 다른 규

모의 사업체들에 비해 환경 관련 사전 평가 사항을 상대적으로 높게 

꼽고 있어 이 정도 규모에서 가장 부담스러워함을 알 수 있었다.

1.9
0.0

4.0

0.0
1.9 8.0

6.3

15.4
4.0

6.9
11.5

12.0
22.6
25.0

20.0
30.8

17.3
36.0

31.4
28.8

16.0

모름/ 무응답

매장 문화재 발견 관련 사항

수도권 공장 총량제

연접 개발 관련 사항

환경 관련 사전 평가 사항

용도지구 구분 및 도시계획

수립 관련 사항

농지/ 산지 전용 등 토지의

용도 변경 관련 사항

 99 명   이  하 100  -  299 명 300 명  이  상

[그림35 ]  종사자 규모별 부지선정 규제 중 가장 지키기 어려웠던 점 (N=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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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지선정과 관련한 규제들의 향후 규제 정도

[그림36 ] 부지선정 관련 규제들의 향후 규제 정도

(단위 : %)

34.5 20.6 17.2 13.4 14.4

37.3 32.3 11.4 6 13

50.9 25.3 13.6 7.6 2.6

62.9 14.8 11.8 4.6 6

64.3 18 11 1.8 5

68.5 13.2 11 3.83.6

수도권 공장 총량제

매장 문화재 발견 관련 사항

환경 관련 사전 평가 사항

농지 ·산지전용 등 토지의
용도변경 관련 사항

연접 개발 관련 사항

용도지구 구분 및 도시계획
수립관련 사항

완화 유지 폐지 강화  모름/ 
무응답

부지선정 관련 규제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물어본 결과 6개의 항목 중 4개 항목에 대해 과반 이상이 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하여 전반적으로 규제 완화의 기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그 중에서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규제는 ‘용도지

구 구분 및 도시계획 수립관련 사항(68.5%)’이며, ‘연접 개발 관련 사

항(64.3%)’, ‘농지 산지전용 등 토지의 용도변경 관련 사항(62.9%)’ 순

으로 응답을 얻었다. 반면에 ‘유지 또는 강화해야 한다(유지+강화)’라

는 응답은 ‘매장 문화재 발견 관련 사항(38.3%)’이 가장 높게 나타났

고, 그 다음으로 ‘수도권 공장 총량제(33.9%)’ 순으로 응답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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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장 총량제’는 ‘폐지해야 한다’라는 응답(17.2%)과 ‘강화해

야 한다’라는 응답(13.4%)이 다른 항목들에 비해 높게 나타나, 양극단

의 의견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규제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

가 있다. 

응답자 특성별 답변을 살펴보면 용도지구 구분 및 도시계획 수립관

련 사항에 대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수도권에 입지한 

사업체(71.8%), 종업원 수가 100-299명인 사업체(75.0%), 고급관리

자(72.9%), 부지선정 어려움 유경험자(74.2%)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접 개발 관련 사항에 대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종

업원 수가 100-299명인 사업체(74.0%), 일반평사원(84.6%)에서 상대

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농지 산지전용 등 토지의 용도변경 관련 사

항에 대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종업원 수가 많은 사업체

일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현장관리자(66.7%), 부지선정 어려움 

유경험자(65.9%)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환경 관련 사전 평가 사항에 대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개별입지 사업체(55.0%), 개별입지 희망 사업체(54.7%), 종업원 

수가 100-299명인 사업체(58.3%), 부지선정 어려움 유경험자(59.7%)

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매장 문화재 발견 관련 사항에 대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

은 종업원 수가 많은 사업체일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수도권 이

외의 지역에 입지한 사업체(41.6%), 현장관리자(40.0%)에서 상대적으

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도권 공장총량제에 대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수도

권에 입지한 사업체(44.0%), 현장관리자(38.3%), 부지선정 어려움 

유경험자(38.6%)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제 2절 전문가조사 및 실태조사

277

용도지구 구분 및 도시계획 수립 관련 사항에 대해 앞으로 규제를 

어떻게 했으면 하는지에 대해 부지선정 어려움을 겪었는지 여부에 따

라 응답을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유경험자는 무경험자에 비해 상대적

으로 해당 규제의 완화 및 폐지를 바라고 있고, 반대로 무경험자들의 

응답은 유지 및 강화에 대한 의견이 유경험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74.2 8.5 14 1.71.7

63.4 17.4 8.3 5.7 5.3

부지선정 어려움 유
경험자

부지선정 어려움 무
경험자

완화 유지 폐지 강화 모름/  무응답

[그림37 ] 부지선정 어려움 경험별 용도지구 구분 및 도시계획
            수립관련 사항의 향후 규제 정도

개별입지에 위치한 사업체 소속의 응답자들(320명)을 대상으로 연접 

관련 규제에 대한 향후 의견을 살펴본 결과, 완화(63.8%)와 폐지(20.3%)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였고, 유지(10.0%)와 강화(0.6%) 의견은 매우 소

수에 지나지 않았다. 응답자들 대부분은 연접 관련 규제에 대한 완화 

및 폐지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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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지
2 0 . 3%

강 화
0 . 6 %

완 화
6 3 . 8 %

모 름 /무 응 답
5 . 3 %유 지

1 0 . 0 %

[그림38 ] 개별입지 사업체에서 연접 개발 관련 사항에 관한 
             향후 규제 정도(N=320)

다음은 종사자 규모별 응답자들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300명 이상 

규모 사업체 소속 응답자들은 폐지를 바라는 응답이 1/3에 달할 정도

로 다른 규모 응답자들에 비해 연접 관련 규정의 폐지를 바라는 의견

이 많았다. 100-299명 규모 사업체 소속 응답자들은 폐지보다는 완화

(74%)를 바라는 의견이 다른 규모들에 비해 많은 비율을 나타냈다. 

62.8 11.3 18.5 2.25.2

74.0 12.5 9.4

1.0

3.1

54.8 4.8 33.3 7.1

99 명   이  하

100  -   299 명

300 명  이  상

완화 유자 폐지 강화 모름/무응답

[그림39 ] 종사자 규모별 연접 개발 관련 사항에 관한 향후 규제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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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선정 어려움을 겪었는지 여부에 따라 환경 관련 사항에 대한 

향후 규제에 대한 의견을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무경험자의 경우 환

경 관련 사항에 대한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절반

을 못미칠뿐더러(43.0%+6.0%), 유지 또는 강화(30.2%+19.2%)해야 한다

는 응답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에 반하여, 유경험자의 응답은 완화 또

는 폐지 의견(69.0%)이 유지 또는 강화 의견(27.1%)에 비해 두 배 이

상 높게 나타나 매우 부담스러워하며 현행 규제가 완화되기를 바라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응답들을 살펴볼 때, 환경 관련 규제들은 다른 규제들에 

비해 부담스럽게 느끼면서도 일정정도 유지되어야 함을 드러내는 결

과라고 볼 수 있다. 

59.7 19.9 9.3 7.2 3.8

43.0 30.2 6.0 19.2 1.5

부지선정  어려움  유경험

자

부지선정  어려움  무경험
자

완화 유지 폐지 강화 모름 /무응답

[그림40 ]  부지선정 어려움 경험별 환경 관련 사전 평가 사항에 관한
          향후 규제 정도

매장 문화재 관련 규제들에 대한 입지지역별 향후 규제에 대한 의

견에서는 수도권에 위치한 사업체의 응답자들은 유지하거나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50.0%)이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36.8%)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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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10% 이상 높게 나타났다. 비 수도권에서는 유지 또는 강화 의견

(38.3%)보다 완화 또는 폐지 의견(49.1%)이 높게 나타나 입지지역별 

견해 차이를 드러냈다.

4 1 .6 2 7 .7 7 .5 1 0 .5 1 2 .7

3 2 .5 3 7 .6 4 .3 1 2 .4 1 3 .2

그           외

수     도     권

완 화 유 지 폐 지 강 화 모 름 / 무 응 답

[그림41 ] 입지지역별 매장문화재 발견 관련 사항에 관한 향후 규제 정도

수도권 공장 총량제에 대한 향후 규제 의견에 대해 입지지역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수도권에서는 완화(44.0%)하거나 폐지(24.4%)해

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 의견 가운데 2/3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반

해, 비 수도권에서는 완화(26.6%)나 폐지(10.9%)의견보다는 유지(20.6%)

나 강화(18.7%)의견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2 6 .2 2 0 .6 1 0 .9 1 8 .7 2 3 .6

4 4 .0 2 0 .5 2 4 .4 7 .3 3 .8

그           외

수     도     권

완 화 유 지 폐 지 강 화 모 름 / 무 응 답

[그림42 ] 입지지역별 수도권 공장 총량제 사항에 관한 향후 규제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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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허가의제제도에 대한 인식

1) 인허가의제제도 이용 여부

[그림43 ] 인허가의제제도 이용 여부

아니오
86.2%

예
13.8%

(N=320명)

인허가의제제도를 이용했냐는 질문에 이용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86.2%, 

이용했다는 응답은 13.8%로 공장 기설립자들의 대부분이 인허가의제

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공장기설립자 10명 중 8명은 인

허가의제제도를 이용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응답자 특성별 답변을 살펴보면 인허가의제제도를 이용하지 않았다

는 응답은 현재 직위가 낮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수도권에 입

지한 사업체(90.7%), 공장설립 규제 비인지자(92.9%)에서 상대적으

로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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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9 > 인허가의제제도 이용 여부

(단위 : %)

 
사 례 수
( 명 )

 예 아 니 오 계

▣  전           체  ▣ ( 3 2 0 ) 1 3 . 8 8 6 . 3 1 0 0 . 0

공 장  입 지  지 역
     수     도     권 ( 150) 9.3 9 0 . 7 100.0
     그           외 ( 170) 17.6 82.4 100.0

현   재   직   위
     최  고  관  리  자 ( 34) 20.6 7 9 . 4 100.0
     고  급  관  리  자 ( 109) 17.4 8 2 . 6 100.0
     중  간  관  리  자 ( 132) 11.4 8 8 . 6 100.0

현  장  관  리  자 ( 37) 8.1 9 1 . 9 100.0
 일  반  평  사  원 ( 8) 0.0 1 0 0 . 0 100.0

공 장 설 립 규 제 인 지
     모     른     다 ( 98) 7.1 9 2 . 9 100.0
     보   통   이   다 ( 144) 11.8 88.2 100.0
     안           다 ( 78) 25.6 74.4 100.0

2) 인허가의제제도의 편리성

[그림44 ] 인허가의제제도의 편리성

별로 편리하지

않았다

27.3%

매우 편리

하였다

11.4%
전혀 편리하지

않았다

15.9%

대체로

편리 하였다

22.7%

보통이었다

22.7%

평균              2.9점

편리했다          34.1%

보통이다          22.7%

편리하지 않았다   43.2%

(N=4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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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의제제도는 ‘편리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43.2%, ‘편리했다’는 

응답은 34.1%로 공장 기설립자 중 인허가의제제도 이용자들은 인허가

의제제도가 편리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혀 

편리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15.9%, ‘별로 편리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27.3%이며, ‘대체로 편리하였다’ 22.7%, ‘매우 편리하였다’는 11.4% 순

으로 응답하였다. 

인허가의제제도의 편리성에 대한 평균점수는 2.9점으로 인허가의제

제도의 편리성은 공장설립규제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수록 높은 경향

을 보이며, 설립년도가 2003년 이후인 사업체(3.0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허가의제제도는 이용률이 저조할 뿐만 아니라 ‘편리하지 않다’는 

의견이 높아, 인허가의제제도의 이용률과 편리성을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인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또한 인허가의제제도의 이용과 공장설립규제 인지정도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설립규제를 인지하고 있는 정도가 더 높아짐에 

따라 의제제도를 이용한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인들에 

대한 적극적 홍보방안의 마련이 요구된다.

7.1

25.6

92.9

88.2

74.4

11.8

공 장 설 립 규제  비 인 지 자

공 장설 립규 제  인 지  보 통

공 장설 립규 제  인 지 자

예 아니오

[그림45 ] 공장설립 규제인지별 인허가의제제도 이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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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허가의제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

[그림46 ] 인허가의제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

(단위 : %)

5.1

5.4

8.0

16.3

72.5
인허가의제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개별인허가와 비교해 제출할 서류가 크게 간소해지지 않아서

개별인허가와 비교해 시간상 큰 차이가 없어서

개별인허가와 비교해 비용적 부담이 여전해서

모름/무응답

(N=276명)

인허가의제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로는 ‘인허가의제제도가 있는

지 몰라서’라는 응답(72.5%)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개별인허가와 비

교해 제출할 서류가 크게 간소해지지 않아서(16.3%)’, ‘개별인허가와 

비교해 시간상 큰 차이가 없어서(8.0%)’, ‘개별인허가와 비교해 비용적 

부담이 여전해서(5.4%)’ 순으로 응답을 얻었다. 즉 인허가의제제도 비

이용자 10명 중 7명이 인허가의제제도가 있는지 몰라서라고 응답해 

인허가의제제도의 인지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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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인허가의제제도가 있는지 몰라서’라는 

응답은 종업원 수가 100-299명인 사업체(88.5%), 일반평사원(87.5%), 

공장설립규제 비인지자(78.0%)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

었다.  

<표40 > 인허가의제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

(단위 : %)

 
사례수
(명)

개별인허가
와 비교해 시
간상 큰 차이
가 없어서

개별인허가
와 비교해 비
용적 부담이
여전해서

개별인허가
와 비교해 제
출할 서류가
크게 간소해
지지 않아서

인허가의제
제도가 있는
지 몰라서

모름/
무응답

계

▣ 전          체 ▣ (276) 8.0 5.4 16.3 72.5 5.1 100.0

종  업  원  수
     99 명   이  하 (201) 9.5 6.5 18.4 68.2 5.0 100.0
     100  -  299 명 (52) 5.8 1.9 11.5 88.5 0.0 100.0
     300 명  이  상 (23) 0.0 4.3 8.7 73.9 17.4 100.0

현  재  직  위
     최 고 관 리 자 (27) 3.7 3.7 14.8 74.1 11.1 100.0
     고 급 관 리 자 (90) 5.6 7.8 16.7 72.2 4.4 100.0
     중 간 관 리 자 (117) 10.3 4.3 16.2 71.8 5.1 100.0
현 장 관 리 자 (34) 8.8 5.9 17.6 70.6 2.9 100.0
 일 반 평 사 원 (8) 12.5 0.0 12.5 87.5 0.0 100.0

공장설립규제인지
     모    른    다 (91) 6.6 4.4 8.8 78.0 6.6 100.0
     보  통  이  다 (127) 7.9 6.3 17.3 72.4 3.9 100.0
     안          다 (58) 10.3 5.2 25.9 63.8 5.2 100.0

(4) 공장설립시 조언을 받은 경험

1) 공장 설립시 조언을 받은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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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7 ] 공장 설립시 조언을 받은 경험 여부

없다
41.1%

있다
58.9%

공장을 설립할 때 조언을 받은 경험에 대해 물어본 결과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58.9%로 ‘경험이 없다’는 응답(41.1%)에 비해 높게 나

타났다. 즉 공장 기설립자 10명 중 6명이 조언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공장 설립 과정에 조언이 필요하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공장을 설립할 때 조언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설립년도가 2003년 이후인 사업체(61.2%), 종업원 

수가 100-299명인 사업체(65.6%), 일반평사원(76.9%)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반면에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설립년도가 1999-2002

년인 사업체(49.1%), 종업원 수가 99명 이하인 사업체(43.5%), 최

고관리자(53.1%)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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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1 > 공장 설립 시 조언을 받은 경험 여부

(단위 : %)

 
사 례 수
 ( 명 )

있 다 없 다 계

▣  전           체  ▣ ( 5 0 1 ) 5 8 . 9 4 1 . 1 1 0 0 . 0

공 장  설 립  년 도
     1 9 9 9  -  2 0 0 2  년 ( 1 1 4 ) 5 0 .9 4 9 . 1 1 0 0 .0
     2 0 0 3  년   이  후 ( 3 8 7 ) 6 1 . 2 3 8 .8 1 0 0 .0

종   업   원   수
     9 9  명    이   하 ( 3 6 3 ) 5 6 .5 4 3 . 5 1 0 0 .0
     1 0 0   -   2 9 9  명 ( 9 6 ) 6 5 . 6 3 4 .4 1 0 0 .0
     3 0 0  명   이   상 ( 4 2 ) 6 4 .3 3 5 .7 1 0 0 .0

현   재   직   위
     최  고  관  리  자 ( 4 9 ) 4 6 .9 5 3 . 1 1 0 0 .0
     고  급  관  리  자 ( 1 7 0 ) 6 2 .4 3 7 .6 1 0 0 .0
     중  간  관  리  자 ( 2 0 8 ) 5 8 .7 4 1 .3 1 0 0 .0
    현  장  관  리  자 ( 6 0 ) 5 5 .0 4 5 .0 1 0 0 .0

일  반  평  사  원 ( 1 3 ) 7 6 . 9 2 3 .1 1 0 0 .0
모  름  /  무 응 답 ( 1 ) 1 0 0 .0 0 .0 1 0 0 .0

2) 공장 설립시 받았던 조언의 형태

 

[그림48 ] 공장 설립 시 받았던 조언의 형태

(단위 : %)

2 .7

7 .5

1 3 .2

2 3 . 1

2 7 .8

3 8 .6
5 5 .3

인 허 가  담 당  공 무 원 에 게  문 의

중 소 기 업 청  및  산 업 단 지 공 단  등 에  문 의   

동 료  기 업 인 에 게  문 의   

변 호 사  및  법 률 상 담 기 관 을  이 용

법 령  소 관 부 처 에  문 의

회 사  동 료 에 게  문 의

모 름 /   무 응 답

(N=295명)

공장을 설립할 때 받았던 조언의 형태는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했다는 응답(55.3%)이 가장 높았고, ‘중소기업청 및 산업단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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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문의(38.6%)’, ‘동료 기업인에게 문의(27.8%)’, ‘변호사 및 법률상

담기관을 이용(23.1%)’, ‘법령 소관부처에 문의(13.2%)’, ‘회사 동료에

게 문의(7.5%)’ 순으로 응답을 얻었다. 

공장 기설립자 10명중 5명은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조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공무원과 공장 설립자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공장설립시 조언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 중에서도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했다는 응답은 종

업원 수가 많은 사업체일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개별입지 사업

체(58.0%),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입지한 사업체(58.2%), 고급관리자

(59.4%), 공장설립 규제 인지자(58.4%), 부지선정 어려움 유경험자(63.0%)

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하여 수범자가 쉽게 조

언을 구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 실시 등을 생

각해 볼 수 있다.

<표42 > 공장 설립 시 받았던 조언의 형태

(단위 : %)

 
사례수
 (명 )

변호사  및
법률  상담
기관을
이용

중소기업
청  및  산
업단지  공
단  등에
문의

인허가  담
당  공무원
에게  문의

법령  소관
부처에
문의

동료
기업인
에게  문의

회사  동료
에게  문의

 모름 /
무응답

계

▣  전           체  ▣ (295) 23.1 38.6 55.3 13.2 27.8 7.5 2.7 100.0

공장  입지  형태
     개  별  입  지 (188) 22.9 27.7 58.0 13.3 28.2 6.4 3.7 100.0
     계  획  입  지 (107) 23.4 57.9 50.5 13.1 27.1 9.3 0.9 100.0

공장  입지  지역
     수    도    권 (130) 22.3 38.5 51.5 15.4 32.3 6.2 3.1 100.0
     그          외 (165) 23.6 38.8 58.2 11.5 24.2 8.5 2.4 100.0

종   업   원   수
     99 명   이  하 (205) 23.9 38.5 49.3 7.8 31.2 5.9 2.0 100.0
     100  -  299 명 (63) 19.0 39.7 68.3 25.4 20.6 7.9 1.6 100.0
     300 명  이  상 (27) 25.9 37.0 70.4 25.9 18.5 18.5 11.1 100.0

현   재   직   위
     최 고 관 리 자 (23) 17.4 43.5 30.4 8.7 43.5 4.3 4.3 100.0
     고 급 관 리 자 (106) 16.0 37.7 59.4 9.4 30.2 3.8 1.9 100.0
     중 간 관 리 자 (122) 25.4 38.5 56.6 18.0 22.1 11.5 2.5 100.0
    현 장 관 리 자 (33) 36.4 39.4 54.5 12.1 30.3 6.1 3.0 100.0
일 반 평 사 원 (10) 30.0 30.0 50.0 10.0 30.0 10.0 10.0 100.0
모 름 / 무응답 (1) 100.0 100.0 100.0 0.0 0.0 0.0 0.0 100.0

공장설립규제인지
     모    른    다 (83) 28.9 42.2 43.4 12.0 31.3 3.6 1.2 100.0
     보  통  이  다 (135) 20.7 36.3 60.7 14.8 28.1 8.9 3.0 100.0
     안          다 (77) 20.8 39.0 58.4 11.7 23.4 9.1 3.9 100.0

부지선정어려움
     있          다 (146) 24.0 30.8 63.0 14.4 27.4 9.6 2.7 100.0
     없          다 (149) 22.1 46.3 47.7 12.1 28.2 5.4 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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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형태별로 공장설립시 어떠한 조언을 받았는지 구분하여 살펴보

았다.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했다는 응답은 개별입지와 계획입

지 모두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나 개별입지의 비율(58.0%)이 더 높게 

나타났다. 계획입지는 담당공무원에게 문의했다는 응답보다는 중소기

업청 및 산업단지공단 등에 문의했다는 비율(57.9%)이 개별입지에 비

해 현격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응답을 볼 때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는 비율이 

입지에 상관없이 높으나, 계획입지의 경우 중소기업청이나 산업단지

공단 등에 문의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그 밖에 

다른 조언의 형태는 입지형태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 7

0 .9

6.4
9 .3

13.3

13.1

22. 9

23. 4

28. 2

27. 1

27. 7

57.9
58. 0

50.5

모름 / 무응답

회사동료에게문의

법령소관부처에문의

변호사및법률상담기관을이용

 동료기업인에게문의

 중소기업청및산업단지공단등에문의

인허가담당공무원에게문의

개  별  입  지 계  획  입  지

[그림49 ] 공장입지형태별 공장설립시 받았던 조언의 형태   (N=295)

다음은 공장설립규제 인지정도에 따라 받았던 조언의 차이를 살펴보

았다. 공장설립규제를 인지하고 있는 경우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문

의하는 비율이 다른 응답들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에 반해 규

제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와 더불어 동료기업인

에게 문의, 변호사 및 법률 상당기관 이용 등의 비율도 높게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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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를 잘 알거나 어느 정도 아는 응답자들에 비해 차이를 나타냈다. 

1 . 2
3 . 0

3 . 9

3 . 6
8 . 9
9 . 1

12 . 0

14 . 8
11 . 7

28 . 9
20 . 7

20 . 8

31 . 3
28 . 1

23 . 4
42 . 2

36 . 3 39 . 0
43 . 4

60 . 7
58 . 4

모 름 /  무 응답

회사동료에게문의

법령소관부처에문의

변호사및법률상담기관을이용

 동 료기업인에게문의

 중소기업청및산업단지공단등에문의

인허가담당공무원에게문의

공장설립규제 비인지자 공장설립 규제 인지보통
공장설립규제 인지자

[그림50 ] 공장설립규제인지별 공장설립시 받았던 조언의 형태 (N=295)

부지선정 어려움을 겪은 응답자들은 주로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는 비율이 현저하게 높았는데 반해, 어려움을 겪지 않은 응답

자들은 중소기업청 및 산업단지공단 등에 문의한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2 . 7

2 . 7

9 .6
5 . 4

1 4 . 4

12 . 1

2 4 . 0

2 2 . 1

2 7 . 4

2 8 . 2

3 0 . 8

4 6 . 3
6 3 . 0

4 7 . 7

모 름 /  무 응 답

회 사 동 료 에 게 문 의

법 령 소 관 부 처 에 문 의

변 호 사 및 법 률 상 담 기 관 을 이 용

 동 료 기 업 인 에 게 문 의

 중 소 기 업 청 및 산 업 단 지 공 단 등 에 문 의

인 허 가 담 당 공 무 원 에 게 문 의

부지선정  어려움  무경험자
부지선정  어려움  유경험자

[그림51 ] 부지선정 어려움 경험별 공장설립시 받았던 조언의 형태 (N=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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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장설립 관련 규제 및 진행절차 개선방향

1) 공장설립 관련 규제개혁의 향후 도움 정도

[그림52 ] 공장 설립 관련 규제개혁의 향후 도움 정도

모름/ 무응답

4.6%

보통이다

31.5%

대체로 도움이 될

것이다

30.7%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3.6%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13.4%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16.2%

평균                   3.4점

도움 될 것이다        44.1%

보통이다               31.5%

도움 되지 않을 것이다  19.8%

공장 설립과 관련한 규제개혁이 앞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응

답은 44.1%,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응답은 19.8%로 규제개혁

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세히 살펴

보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는 응답이 3.6%,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는 응답이 16.2%이며, ‘대체로 도움이 될 것이다’ 

30.7%,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는 13.4%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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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설립과 관련한 규제개혁의 향후 도움정도에 대한 평균점수는 

3.4점이며, 공장 설립과 관련한 규제개혁의 향후 도움에 대한 기대는 

공장설립규제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며, 부지

선정 어려움 유경험자(3.5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 전반적으로 공장기설립자들은 규제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높

다고 판단된다. 

응답자 특성별로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응답은 설립년

도가 1999-2002년인 사업체(49.1%), 개별입지 사업체(47.2%), 개별

입지 희망 사업체(48.2%), 공장설립 규제 인지자(50.4%), 부지선정 

어려움 유경험자(48.3%)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43 > 공장 설립 관련 규제개혁의 향후 도움 정도

(단위 : %)

 
사례수
(명)

전혀 도움
이 되지 않
을 것이다

별로 도움
이 되지 않
을 것이다

  ①+② 보통이다
대체로 도
움이 될 것
이다

매우 도움
이 될 것이
다

 ④+⑤
모름/
무응답

계

▣ 전          체 ▣ (501) 3.6 16.2 19.8 31.5 30.7 13.4 44.1 4.6 100.0

공장 설립 년도

     1999 - 2002 년 (114) 3.5 16.7 20.2 28.1 36.0 13.2 49.1 2.6 100.0

     2003 년  이 후 (387) 3.6 16.0 19.6 32.6 29.2 13.4 42.6 5.2 100.0

공장 입지 형태

     개  별  입  지 (320) 3.8 14.4 18.1 30.6 31.9 15.3 47.2 4.1 100.0

     계  획  입  지 (181) 3.3 19.3 22.7 33.1 28.7 9.9 38.7 5.5 100.0

희망공장입지형태

     개  별  입  지 (309) 3.6 14.9 18.4 29.1 32.7 15.5 48.2 4.2 100.0

     계  획  입  지 (192) 3.6 18.2 21.9 35.4 27.6 9.9 37.5 5.2 100.0

공장설립규제인지

     모    른    다 (150) 4.0 18.7 22.7 32.0 32.0 8.7 40.7 4.7 100.0

     보  통  이  다 (222) 4.1 14.4 18.5 34.7 30.2 12.6 42.8 4.1 100.0

     안          다 (129) 2.3 16.3 18.6 25.6 30.2 20.2 50.4 5.4 100.0

부지선정어려움

     있          다 (236) 3.8 15.3 19.1 27.5 28.4 19.9 48.3 5.1 100.0

     없          다 (265) 3.4 17.0 20.4 35.1 32.8 7.5 40.4 4.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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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장설립 규제 및 설립 진행절차에 대한 제안점

<표44 > 공장 설립 규제 및 설립 진행절차에 대한 제안점

사 례 수
(명 )

규 제 완화 70

규 제  현 실 적  적 용 15

규 제  정 보  체 계 적  정 리 14

공 장  특 성 별  차 이  반 영 12

기 간 단축 26

서 류 간소화 48

비 용  절 감 16

인 허 가  대 행 서비스 17

O ne-S to p 3 9

자 의 적  해 석  감 소 14

태 도  개 선 4

전 문 성  향 상 3

2 2

1 7 7

2 4

5 0 1

기 타

없다 ('개 별 입 지여서 ' 포 함 )

모 름 /무 응 답

계

시 스 템  제 도  도 입

공 무 원  태 도  향 상

항 목

규 제 내 용  개 혁

규 제  절 차  개 선

공장 설립 규제 및 설립진행절차에 관련하여 제안하고 싶은 의견을 

자유로이 응답하도록 한 후 분석하였다. 조사결과 ‘규제내용 개혁(111

명)’이 가장 많고, ‘규제절차개선(90명)’, ‘시스템 제도 도입(56명)’, ‘공

무원 태도 향상(21명)’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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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내용 개혁’의 세부 내용은 용도변경, 수도권 공장제 폐지, 연접

관련 제한 폐지 등의 규제 완화(70명)가 가장 많으며, 규제 정보를 알기 

쉽게 체계적으로 정리해 달라는 의견(14명), 공장의 규모, 지역별 차이

를 고려하여 내용을 개혁해 달라는 의견(12명) 순의 응답을 얻었다. 

. 전문가 의견조사와 수범자 실태조사 비교 분석

1. 공장설립 절차 관련 개선점에 대한 수범자와 전문가 의견 비교

공장설립시 절차상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점에 대해 일반과 전

문가 양쪽에 답변을 요구한 결과 서로 상이한 응답을 보였다. 일반 

수범자들의 경우 제출서류 간소화와 원스탑 서비스 도입에 대한 요구

가 가장 크게 나타난 반면, 전문가들은 부서간 협의 시스템 개선을 

최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민원인 비용부담 축소와 담당자 

교육을 그 다음으로 꼽고 있었다. 

이 응답들을 볼 때 다음과 같은 점을 파악할 수 있다. 일반인들은 

아직도 제출서류에 대한 부담이 상당수인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 조사

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공장설립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서류나 소요

비용이라 판단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 일반인들을 불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공장설립 가능여부의 파

악을 위한 서류 등과 같은 부분에 대해 해당 지자체의 시스템 개선을 

통해 해소함으로써, 민원인들의 제출서류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

이다. 이와 같이 공장설립 관련 서류 및 절차를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간소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은 간소화시키는 한편, 환경이나 재해 그리고 

그 밖의 관련 필수 서류들 역시 공장설립에 필수불가결한 부분이라는 

점에 대한 정부차원의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인들이 원스탑 서비스에 대한 요구 역시 해당 부서별 처리로 

인해 부담을 느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의제처리제도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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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함으로써 일정부분 해소된다고 전문가들의 응답에서 나타나는데, 

실제 민원인들에게 반영되는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

일반인들의 응답에서 볼 때, 이들이 직접 조우하게 되는 공무원들의 

조언 등이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들이 일정정도 유용한 의제제

도를 권유하지 않고 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전문

가들의 협의 시스템 개선 방안에 대한 피력은 의제제도를 무력화시키

는데 일정정도 그 원인이 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전문가들의 

응답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각 부서들이 한자리에 모여 충분한 협

의가 가능하다면 보다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사안들이 그렇지 못해 기

간이 길어지고 부서간 상충되는 법령 적용의 해결이 쉽지 않는다는 

점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2 6 .9

2 2 .8

1 6 .2

1 3 .2

8

6 .4

4 .6

2

1 0 .6

1 0 .6

4 .3

2 5 .5

1 9 .1

1 4 .9

8 .5

6 .4

0 1 0 2 0 3 0

제 출 서 류  간 소 화

O ne-S to p 서 비 스  도 입

법 정  인 허 가 기 간  단 축

부 서  간  업 무 협  효 율 성
확 대  필 요

비 용 부 담  축 소

공 무 원  자 의 적  해 석  축
소 (일 ) /담 당 교 육  증 대 필

요 (전 )

관  주 도  인 허 가 대 행 서
비 스  증 대

모 름 / 무 응 답

일 반 인 전 문 가

[그림53 ] 공장설립 절차 관련 개선점에 대한 일반인과 전문가 의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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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지 관련

공장설립 시 부지와 관련한 규제에 대해 일반인과 해당 전문가들의 

의견을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2 8 .4

2 2 .9

8 .5

8 .1

1 .3

1 .7

8 .5

2 7 .7

2 5 .5

2 5 .5

6 .4

4 .3

2 .1

2 9 .2

0 1 0 2 0 3 0

농 지 /산 지  전 용  등  토 지
용 도 변 경  사 항

용 도 지 구  구 분  및  도 시
계 획  수 립  관 련  사 항

환 경  관 련  사 전 평 가  사
항

연 접  개 발  관 련  사 항

수 도 권  공 장  총 량 제

매 장  문 화 재  발 견  관 련
사 항

모 름 / 무 응 답

일 반 인 전 문 가

[그림54 ] 공장설립 부지관련 규제에 대한 일반인과 전문가 의견 비교

일반인들은 농 산지 전용 등 토지의 용도변경 사항, 용도지구 구분 

및 도시계획 수립 관련 사항, 환경 관련 사전평가 순으로 해당 규제

들을 문제점으로 여기고 있는데 반해, 전문가들은 농 산지 전용 관

련 사항은 비교적 큰 문제로 여기고 있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용도지

구 구분 및 도시계획 수립 관련 사항, 환경 관련 사전평가 사항에 관

한 규제들을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은 일반인들과 의견과 같으

나, 연접 개발 관련 사항들을 큰 문제로 여긴다는 점에서 일반인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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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식과 차이를 나타냈다. 용도지구 구분 및 도시계획 수립관련 사항

이나 환경관련 사전평가 사항은 일반인과 전문가들 모두 관련 규제들

에 대하여 곤란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은 규

제의 입법목적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통하여 입법목적의 현실적합성

을 검토하여 수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인허가 의제제도 관련

전문가들 가운데 절반 이상이 의제제도가 잘 활용되고 있다124)고 

응답한 것과 다르게 일반인들은 의제제도를 이용하지 않았다125)는 응

답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24) 의제제도 관련 전문가 의견

3

1

3

5

6

6

0 1 2 3 4 5 6 7

기 타

홍 보 도  안 되 고 , 협 의 부
서 도  원 하 지  않 음

관 련 서 류 나  절 차 는  아
직  달 라 진 바 없 다

개 별 법  필 요 절 차  이 행
필 요 로  의 제 처 리  한 계

구 비 서 류  간 소 화  및  운
영  메 뉴 얼 개 발  요

의 제 제 도  효 과 적  유 용
제 도

125) 수범자의 의제제도 이용여부에 관한 답변

아 니 오
8 6 . 2 %

예
1 3 . 8 %

(N=3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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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제도가 활성화 되지 못하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일반인들에

게는 의제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를, 그리고 전문가들에게는 의제

제도의 활용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았다. 일반인들은 의제제도가 있는

지 몰라서(72.5%)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그 밖에 시간이나 비용, 

그리고 서류 등이 개별 인허가와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라

는 응답이 많았다. 전문가들 역시 서류나 절차가 아직도 부담이라는 

응답 등 인허가 의제제도의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인허가의제제도는 의미있는 제도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공장설

립 관련 인허가가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잘 모르고 있

거나 혹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여 회피 또는 민원인들에게 권유가 이

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인허가를 담당하는 지

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수범자를 대상으로 인허가의제도의 

홍보 및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허가의제제도 관련 교육이 병

행되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현재의 제도를 활성화하면서 실제 수범자

에게 도움이 되는 규제개선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그림55 ] 의제제도 비활성화(비이용)에 대한 일반인과 전문가 의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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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대안 및 권고
규범평가, 전문가 의견조사 및 수범자 실태조사를 통하여 공장설립 

규제법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앞서 제3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사결과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수범자들

의 경우에도 무조건적인 규제 철폐를 요청하고 있지 아니하며 규제의 

합리화 현실화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장설립 관

련 규제법제 개개의 규정들 중에 일부에 대하여는 이미 각 부처에서 

관련 개선안을 내어 놓고 있다. 다만 이와 같은 개선안들에서도 규제

법제 개선안이 도출된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가 대부분이

라는 것이 문제이다. 향후 법률의 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시행령, 시행

규칙 및 훈령 고시 지침 등의 행정법규와 같은 행정입법의 경우에

도 국민의 권리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는 경우에 그 입법의 영향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근거제시를 하여야 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공장설립 규제법제에 관하여 개별 규제법령에 대한 개

정의견 제시 및 법률 제정안 제안이라는 두 가지 대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1 A : 

. 종합 의견

제1절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별 규제법령에 대한 합리화 방안 중 일

부는 각 부처의 개선안을 참고하여 작성되었다. 향후 이와 같은 법제 

개선안에 대하여 경우 관련 규제개선안에 대한 객관적 과학적 합리

적 근거 제시를 요구하는 것만으로도 보다 질 높은 규제법제 개선안

이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 4장 대안 및 권고

300

1. 공장총량규제

수도권내의 공장설립과 관련하여 업종별 지역별 용도별로 다기화

된 중복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수도권내 토지

이용의 투명화와 간소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정부의 

전반적인 토지규제 개선방향과 연계하여 수도권내 토지이용제도를 간

소화하는 등 수도권 규제의 차별적인 요소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

야 한다. 공장총량제 등과 관련하여 수도권 규제완화는 경기부양책대

책으로 제시되기도 한다.126) 그러나 수도권규제개선이 무조건적인 규

제완화로 이어져서는 안된다. 수도권 규제는 지방 균형발전이라는 큰 

목적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규제에 있어서 모순이 되는 

점 등을 개선하고 합리화하고자 하는 노력은 규제 목적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선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간의 수도권 정책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을 통해 수도권 집중의 

억제라는 방어적인 조치에 의존해 왔기 때문에 지방에 대한 육성책이 

미흡하였을 뿐만 아니라 효과도 미미한 상황이 지속되었다. 이에 따

라 수도권 비대화와 지방 침체가 야기된 것도 사실이다. 수도권에서 

대규모 공장설립 시 관련부처의 심의절차가 중복되고 복잡하여 시간

과 비용도 많이 소요된다. 따라서 개발내용에 따른 심의절차를 합리

화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2. 환경 재해관련 규제

효율적인 환경관리와 난개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도지역을 설정하

여 가능한 한 개별입지를 집단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등록공장을 현실

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전 일괄규제방식에서 사후 행위관리 방식으로 

변경하여 등록 후의 산업행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126) 데일리안, 한국경제위기 ‘수도권 규제완화’가 해법, 2008년 7월 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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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은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법, 농지법 등 

각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입주제한 업종 공장 이외의 설립은 가능

하도록 개정하여 공장입지난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 또한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의 규정은 폐수배출 유무와 상관없이 공장설립

을 규제하고 있는 반면, 축사나 페기물처리시설 등의 설립을 가능하

도록 한 것은 환경오염 유발요인의 측면에서 볼 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더욱이 관리지역에 대한 세분화 작업이 마무리되는 2008년 이

후 계획관리지역 등 공장설립이 가능한 입지의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

에서 동 지침의 기준은 창업공장설립 입지 확보에 주요 불편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동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별공장설립에 따

른 입지제한 내용은 지구단위계획수립, 산업단지조성 등과 같이 3만

이상의 대규모 입지개발 시에만 적용하도록 범위를 재조정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는 사업 승인시 필요한 하나의 절차로서 그리고 승인

권자의 판단을 돕는 자료로서 제공되도록 하여 공장설립 승인 신청시 

인 허가 승인권자가 환경영향에 대한 평가를 책임지고 관리하고 사

업자가 자발적으로 환경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도록 유도해 나갈 필요

가 있다. 즉 이는 자율규제 확대 및 위반시 제재의 실질성 확보라는 

차원에서도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환경적 측

면에서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으나 

현재는 입지에 대한 오염저감대책의 수립을 강조함으로써 환경영향평

가제도와 유사한 중복규제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두 제도상의 중

복규제를 정비하고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3. 산업환경에 부합하는 규제로의 개선

현재와 같이 급속하게 발전하는 사회환경 속에서는 새로운 건축물 

및 토지이용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므로 관련 규제도 이러한 사회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되어야 한다. 특히 

허용행위 열거방식에 의한 행위규제는 사회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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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전문화된 생산체제의 확산으로 중소기업의 중요성이 커

짐에 따라 소규모의 전문화된 산업집적 지역을 확대할 필요성이 증대

되고 있다. 이는 민간중심의 경쟁력 있는 계획입지 공급방식을 활성

화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의 정비를 필요로 하며 중소기업의 창업 및 

사업 확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규모 개별입지에서의 공

장설립 관련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 

생산시설의 합리화가 필요한 경우 관련 법규상 허용된 범위 내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개선하여 공장의 신 증설을 도와줌으로써 토지이

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도시용지의 수요에 기초하여 개발

이 필요한 토지와 보전용지를 구분하고, 개발가능 용지에 대해서는 

토지이용 규제를 최소화하고, 보전용지는 규제내용을 명확히 하여 용

도지역 변경조치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4. 부담의 완화 및 경감

국토계획법에서는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적용함에 있어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수차례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개발로 보아 

그 면적을 산정한다고 되어 있으나 연접개발의 합계에 해당하는 구체

적인 내용이 없어 기준적용이 모호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일정규모

를 초과하게 되면 지구단위계획수립 이외에는 공장설립이 불가하므로 

이를 개선해야 한다. 

5. 공장설립 관련 체계의 단일화 

사업추진단계별로 산집법과 산입법에 나뉘어져 있는 단계별 체계를 

하나의 제도로 일원화하여 운영함으로써 사업추진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산업의 입지, 공장의 설립, 계획입

지의 지정, 개발, 분양, 관리 및 개별입지를 포괄하는 통합적인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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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산업입지개발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권

한이 확대되었으나 환경규제와 같은 입지규제를 통해 중앙정부가 전

체산업입지를 관리하고 있다. 산업입지정책 수립시 실제적인 개발업

무는 지방에 이양하되, 중앙정부는 지원 및 환경 중심의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는 형태로 양자 간의 합리적인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

지방 산업단지의 경우 정부는 지방의 산업입지 공급물량의 배분과 

지역별 산업입지 정책을 총괄적으로 제시하고 해당 시 도는 정부의 

지역별 산업입지정책에 부합하게 지방의 실정에 맞는 산업단지를 지

정 개발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6. 산업단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산업단지 규제개선

개별입지와 계획입지는 각각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 개별입지

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여 줄 수 있는 대안으로서의 계획입지

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가장 적절한 방안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관리지역의 세분화작업을 통한 부지의 공급, 공장입지 유도지구의 활

용, 개별입지가 확대되는 경우 준계획입지로 관리, 계획입지에 대한 

산업 집적 클러스터 확대, 민원인 수요에 적합한 계획입지 창출 등의 

항목을 고르게 선택127)하였다.  

127) 관련 전문가의견조사 결과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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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리 지 역  세 분 화 통 한  부
지 공 급

공 장 입 지  유 도 지 구 활 용

개 별 입 지 확 대 시  준 계 획 입
지 로  관 리

산 업 집 적  클 러 스 터  확 대

민 원 인  수 요 에  적 합 한  계
획 입 지 창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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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의 경우, 개별입지는 난개발 문제와 더불어 부동산 가격 상

승 문제에 대한 공통적인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대안으로 개별입지가 

커지면 준계획입지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공장입지유도지구 

활용시 공장설립 허가가 나지 않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세제지

원 등 혜택이 뒤따르기에 이와 같은 방안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수요에 적합한 계획입지를 창출하는 의견을 나

타내기도 했다. 관리지역 세분화를 통한 부지공급으로 계획입지 창출

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위 안들은 모두 투기목적의 

공장설립 부지마련 문제발생 위험에 취약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안고 

있기에 세심한 고려가 요구된다. 개별입지가 지가가 낮으나 여러 규

제로 말미암아 설립이 여의치 않기에 계획입지 창출을 꾀하는 것이 

필요하나 계획입지의 경우 개별입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가라는 점

이 여전히 문제로 남는다. 향후 관련 법제의 정비에서는 이와 같은 

부분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산업단지정책은 산업용지, 도로, 항만, 수자원, 전력 등 

물리적 입지여건을 정비하는데 치중하였고, 또한 규모의 경제 원리에 

입각하여 대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치중해왔다. 앞으로의 산업

입지 공급은 단순 노동력의 확보나 생산 및 판매활동에 필요한 물리

적 하부고조보다는 정보 및 서비스 접근의 용이성과 환경의 쾌적성 

확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강

화하기 위해 산업단지 내 업종구조를 전문화하고 입주업종의 고부가

가치화를 추진하는 한편, 산업기반시설의 재정비를 통해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산업단지에 입주한 공장의 휴 폐업, 해외이전 등으로 인한 유휴부

지가 발생하는 경우 현재 1,650 이상으로 분할 매각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분할매각 단위규모가 과도하여 입주공장의 이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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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공장의 단지내 진입이 곤란한 실정이므로 분할매각 허용기준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현재 산업단

지를 산업시설 지원시설 공공시설, 녹지 등으로 용도구역을 나누어 

관리하며 다른 용도의 입주를 제한하고 있다. 

. 개별 관련 규제별 대안

1. 국토계획법상의 토지취득 및 토지이용규제 관련 부분

현재 112개 법령에서 397개의 용도지역 지구를 운용하고 있다. 전

문가조차도 현재의 상태를 바로알기 어려운 실정이 아닐 수 없다. 따

라서 국토계획법제의 토지이용과 관련하여 최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하는 것은 현재 국토계획법 및 유관법령에 의하여 지정되어 있는 용

도지역 용도지구의 운용실태를 점검하여 지정실적이 없는 지역과 지

구에 대하여 정비하는 것이다. 

(1) 제2종 지구단위 계획 관련 규제

제2종 지구단위 계획의 경우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비해 허가기간이 

길고 절차가 복잡하며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 현행 제2

종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은 각 유형별로 계획수립의 원칙과 기준은 

제시되어 있으나, 유형별 계획수립 예시와 서류작성기준이 없어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에 따른 서류작성기준을 

유형별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유형별로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서식화하도록 하고 검토기준 역시 개량화 정형화하여 예측가능한 행

정이 되도록 하여 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정부에서 작성기준을 

예시형태로 제시하여 주는 방안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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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권한 

현재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그 결정 고시는 해당 시 도지사가 결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해당 시 도의 조례로 일선 시장 군수 구

청장에 그 권한을 재위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국토계획법 제

29조, 제139조).

이와 같은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권한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대

폭 위임128)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권한이 강화되는 효과도 가

져올 수 있으며 현실에 적합한 지구단위계획이 될 수 있다.

(3) 지구단계계획 수립 내용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설치할 수 없는 시설인 

경우 별도의 도시관리 계획 수립으로 인한 중복절차를 이행해야 하므

로 불합리하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시설을 확대

하여 지역의 실정에 맞는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범

위를 원칙적으로만 제한하고 그 범위를 확대하여 주는 방안으로 기타 

기반시설도 가능하도록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4)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항목의 법적 근거 마련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계획과 건축계획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담당

하는 계획의 특성상 동종 계열의 용도지역 지구의 변경, 기반시설 

계획, 획지 및 가구계획, 건축물에 관한 계획 등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중에서 기반시설계획, 가구 및 획지계획, 건축물의 용도 건

폐율 용적율 높이계획, 교통처리계획 등 4가지 이상은 반드시 계획

128) 이와 관련하여 ‘산업입지법’에 의한 일반산업단지 지정권한을 종전 시 도지사

와 같이 50만 명 이상의 시장에게(30만 미만의 산업단지) 위임하도록 하는 내용
의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2007년 10월 3일자로 공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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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국토계획법 제52조).

이와 관련하여 전통취락이나 공장입지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계획수

립의 내용을 간소화를 위한 조치가 현행 법령에서 공포된 내용을 지

침에서 완화하여 운영함으로써 법의 체계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3-1-1.(2)종전의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중 

기존 취락의 정비를 위하여 지정된 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

는 경우 및 산업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마을의 정

비 및 산업시설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반시설과 건축물의 용

도, 건폐율 및 용적률만을 필수적인 수립항목으로 한다”의 내용을 국

토계획법 제52조 제1항의 단서에 규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2. 국토계획법 시행령의 연접 관련 규정

현행 연접개발 관련 규정은 관리지역 내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

반하는 개발의 경우 3만 이내의 규모만을 허용하고 있으며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하나의 개발행위

로 보아 그 면적을 산정하고 전체 개발부지가 3만 을 초과할 경우 

전체부지에 대하여 제2종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현실

에서 공장 증설 등으로 개발면적이 3만 이상인 경우 제2종 지구단

위계획의 수립이 요구되는데,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공장안에 불필요

한 도로를 개설하거나 제한면적 이하로 분산 개발하는 등 난개발 문

제가 초래되고 있다. 비교적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진 토지의 효율적

인 활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부지의 확보를 어렵게 하고 장

기적인 계획의 의한 공장설립이 제한을 받게 되어 경영의 효율성 저

하와 투자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 

현재 20m 폭의 도로가 있을 경우 연접제한에서 제외되며, 산지관리

법상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경우 종전의 산지전용허가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인 경우 합산면적을 3만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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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접개발에 대한 규정은 그 개발의 시기, 종류, 현지 여건 등을 고

려하지 않은 채 지목만 변경된 경우에도 모두 연접개발의 합계로 인

정하고 있어, 연접개발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전제로 연접개발 규제

가 필요한 지역과 이를 완화 적용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을 세분화하

는 등 연접개발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

한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고자 도입된 연

접제한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경우에는 연접규제를 배

제하여 공장의 추가설치를 허용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2008년 6월 5일 입법예고된 ‘국토계획법 시행령 시행규칙’

을 살펴보면 개발행위허가제도의 연접합산 적용 관련 내용의 개선안

이 포함되어 있다. 현행 개발행위허가 때에 적용되는 연접합산제도를 

기반시설부담구역, 공장입지유도지구 내에서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연접합산이 배제되는 요건으로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진입로에 

연결되는 도로를 현행 주간선도로 및 도로법상 도로에 추가해 너비 

6m 이상의 농어촌 도로도 포함하도록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

만 이와 관련하여 이러한 개선안이 향후에 개발행위허가에 관련하여 

미칠 내용에 대하여는 분석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서 공장설립 관

련 규제에 있어서 최대의 논란점인 연접의 제한을 객관적 합리적으

로 개선하는 안인지에 대한 평가는 어렵다. 

현재 연접관련 개정방안의 하나로 산지관련 부문의 경우 500m 제한

을 250m로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 농림수산식품부령의 개정129)으로 도

129)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을 있는 “영 별표 4 제7호사목에서 “농림수산
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산지전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지역(이하 “허가예
정지”라 한다)의 경계와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지역의 경계가 직선거리 500미터 이
내에 있는 경우 허가예정지의 면적과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지역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말한다”에서 500미터를 250미터로 개정하는 개정
안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기준을 완화하는 것에 대하여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는 않다. 자세한 것은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7호(2008.7.16),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
부개정령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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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되었으나 공장설립 관련 규제의 대부분이 그러하듯이 이와 같이 결

정하게 된 근거는 찾기 어려웠다. 입법 대안의 제시가 어려운 이유로 

정확한 기준이 없는 규제 법령이 산재하여 있다는 것도 평가의 어려

움을 가중하고 있다. 추후 입법자(행정입법 포함)는 합리적인 기준을 

찾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폭 20m 이상의 도로 하천 공원 등 지형지물에서 기 개설된 지형

지물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계획 등이 확정되어 시행될 지형

지물까지 포함하여 주는 것도 개선방안의 하나로 제언될 수 있다. 

연접제한의 취지 내지 목적이 동일 목적사업을 편법으로 개발행위

허가가 상한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사업을 시행

하여 무분별한 난개발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있다는 것을 고려

하여 동일 목적이 아닌 경우에 연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동일

목적이라 하더라도 동일사업이 아닌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것도 하나

의 방안이 될 것이다. 

3. 농지법 및 산지법의 농지 산지 전용 규정

(1) 기업의 영업활동을 위한 농지취득 시 농지 전용허가 예외 인정

농지에 대한 소유가 영농을 위한 목적이 아닌 경우 일반기업이 농

지를 취득하는 행위는 불가능하다(농지법 제6조 등). 이에 따라 오랫

동안 사업을 영위한 기업일지라도 사업확장이나 신규사업을 위해 농

지를 확보하는데 제한이 많다. 기업이 토지를 확보한 이후에도 현행

법상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기타 대

관업무 관련서류 작성시에 토지사용승낙서 등 제반서류의 첨부는 물

론, 개발행위 완료 이후 토지명의 변경시 토지관련법 등이 변경될 경

우 소유권 이전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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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구단위계획수립시 공장설립용 토지 등의 취득은 일단 허

용하고 일정기간 안에 공장, 창고 신 증설 등 기업의 영업활동을 위

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토지취득이 가능한 자에게 소유권

이전을 의무화하도록 농지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다만 이때의 

토지취득이 투기의 목적으로 밝혀질 경우 그 차익을 환수하는 등 제

반 규정을 정비하여 두는 것으로 기업의 불필요한 부동산 투기를 방

지할 수 있을 것이다.  

(2) 농지전용 관련

공장관련 법령인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서는 공장

부지안의 건물의 규모에 대하여 기준공장면적율 이상(대게 부지면적

의 3%에서 20% 사이임)만 지으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농

지법에서 농지전용허가 기준을 보면 농지전용 하는 토지에 대비하여 

적정한 규모의 건물을 건립토록 요구하고 있으며, 적정한 규모의 건

물이란 건축법에서 규정한 건폐율 정도의 건물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

으로 산집법 규정과 농지법의 규정이 상충되는 면이 있는 바 산업집

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기준 공장면적율 이상만 

건물을 지을 경우 농지전용이 가능토록 통일할 필요성이 있다.

(3) 산지전용 허가 관련 규정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산지전용허가 면적제한을 

완화하는 등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

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산지전용허가 신청 등의 경

우 산림조사서 제출 면제, 산지전용허가 면적제한 완화를 도입하

였다.130) 이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66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산지를 전용하려는 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130)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농림수산식품부령 제27호), 2007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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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거나 변경신고를 함에 있어서 산림조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

도록 하는 안이며, 지금까지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지역의 경계

와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지역의 경계가 직선거리 500미터 이내에 있는 

경우에 두 지역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3만 이하가 되도록 하였으

나, 앞으로는 두 지역의 경계가 직선거리 250미터 이내인 경우에 면

적제한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산지전용허가 면적제한을 완화하고자 

하는 안이다. 이와 관련하여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인 농림

수산식품부령 제27호를 살펴보면 관련 규제심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와 협의결과 이견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규제의 신설 강화가 아닌 

완화의 경우에도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경

우 규제를 담고 있는 법제가 결정되는 근거에 대한 제시가 없었기 때

문에 더욱 그러하다. 

(4) 산지전용 관련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농림지역에서는 공장의 신설, 증설이 불가능하

고 농지법상 허용된 농산물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고, 사업 확장

으로 인한 기존 공장의 증 개축도 불가능하므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산지전용과 관련해서는 산지전

용 후 절개면이 15미터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지형상 불합리하므로 그 높이를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확대하는 방안

도 생각해 볼 수 있다. 

(5) 산지전용허가 기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관련 별표4 산지전용허가 기준의 

적용범위의 사업별, 규모별, 세부기준 제7호 공장에서 1만 미만으로

는 산지를 적용할 수 없다. 단 1, 2항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

되어 있다. 위 사항에 의하면 산지를 공장용지로 전용함에 있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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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준보전산지)에서는 1만 미만도 (비공해업종중) 가능하나 산지 

중 농림지역,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1만 미만 가능 여부 규정이 없

다. 이에 따른 개선방안으로 지목이 임야인 산지의 경우 관리지역(준

보전산지)과 농림지역(보전산지, 임엄용산지)에서 1만 미만의 공장

도 가능토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4. 환경 관련 규정

(1)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

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에 전반적으로 소요기간이 과다하다는 지

적이 많아 이의 작성내용을 간소화하고 협의기간을 축소할 것을 제안

한다. 즉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및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시 협의된 내용

이 영향평가 단계에서 변경이 없거나 환경 재해 차원에서 유리한 방

향으로 개선된 경우는 해당 항목에 대한 협의를 생략하는 방안을 제

안한다. 

(2)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관련 제도

관리지역내에서 10,000 미만의 공장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으나, 

면적에 관계없이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하고 검토서 작성비용이 

최소 1000만원 이상으로 사업주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여건상 500 미만의 소규모 공장설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에서 같은 규모라도 창업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

토협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나, 공장설립 시에는 기본매뉴얼이 있긴 하

지만 민원인의 능력으로 작성할 수 없으므로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작

성, 제출하게 되므로 시간과 비용을 훨씬 더 부담하고 있다. 따라서 

재해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는 소규모(500 미만) 공장설립 시에는 사

전재해영향성검토를 면제하여 주는 방안의 도입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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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전환경성검토에 따른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은 기업하기 좋

은 환경만들기에 장애가 된다고 생각되며, 업종을 명시하여, 소음, 진

동, 폐수 등 환경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는 업종에 대하여는 사전환

경성검토를 면제하여 주는 등 업종의 세분류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

한다.

(3) 도시관리계획수립시 환경성 검토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통합

공장설립이 가능한 지역에 대해서 환경관련법에서 공해물질 및 배

출시설을 기준으로 규제를 하면서도 국토계획법에서는 공해유발업종

(79개)을 지정하여 계획관리지역내 소규모 공장설립자체를 금지시키고 

있어 중복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

환경관련 규제에 대하여는 오염이나 대기가스 배출기준으로 제한을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환경에서 입지까지 규제하고 있어 국

토계획법에 따른 입지규제와 환경관련 규제가 동시에 입지를 규제하

고 있어 중복규제의 문제가 있으므로 환경은 환경관련 규제만 제한하

고 국토계획법에서는 입지만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계획법제에 의한 환경성검토를 환경정책기본법

령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로 대체하거나 현행 규정대로 국토계획법제

에 의한 환경성검토를 실시하는 경우 환경정책기본법령에 의한 사전

환경성검토를 대체하는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국토해양부는 현행 계획관리지역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79개 

업종 중에서 대기 수질오염의 우려가 적은 플라스틱원료 생산업이나 

치약 비누 제조업, 원모피가공처리업, 펄프 제조업 등 23개 업종에 

대한 공장설립이 가능하도록 국토계획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2008

년 6월 5일자로 입법예고하였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입법예고안에 첨부되어 있는 규제영향분석서에는 환경 관련 부분에 대

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23개 업종에 대한 허용기준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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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다. 향후에는 환경관련 입지규제의 목적이 현재에 적합한지에 

대한 평가 및 규제의 영향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4) 상수원보호구역

현재 상수원보호구역 10km(지방상수원) 20km(광역상수원), 취수장 

15km 이내에는 모든 공장입지를 금지131)하고 있다. 이에 폐수를 배출

하지 않는 공장의 입지규제 이격거리 조정하여 규제를 완화한다.132) 

즉 발생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장에 유입 처리하고, 오염사고 대비 저

류지를 설치하는 경우 입지규제 거리를 취수장으로부터 7km 이내로 

조정하는 것이 그것이다. 그러나 상수원보호구역133) 해당 지역(하천은 

최대 7km)에는 입지규제가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조치는 2008년 하

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5) 배출시설 업종 규모에 대한 규제의 통일

업종과 배출시설 및 규모에 대하여 각 법규가 따로 규정하고 있다. 

즉 산집법 시행령 별표 1.과 공장입지기준고시 산업입지법 통합지침

(공해공장),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에 의한 용도지역 규제 등에서 각

각 별도로 규제하고 있다. 법규마다 용어의 정의에도 차이가 있어 통

일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5. 문화재관련 규정 : 문화재 지표조사 관련 비용 부담 및 제도 개선

모든 분야가 그러하듯이 규제법제에서도 입법자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와 수범자 사이의 이익이 일치되어야 좋은 법률이라고 할 수 있

는 이른바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가지는 것이므로 문화재보호라는 공

익적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사인에 대한 과중한 부담을 축소하는 방안

131)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 5호~7호.
132) 환경부 규제개혁 개선안 참조.
133) 상수원보호구역 범위 - 하천 : 취수장 4km±3km, 호소 : 계획홍수위 4km±3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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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문화재 지표조사 및 발굴의 비용

을 국가와 공동부담하거나 국가에 의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법제가 

정비되어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문화재 분포현황에 대한 실측조

사를 통하여 이를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사업시행자에게 예측가능성

을 확보해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03년 이후 개발행위 증가에 따른 문화재조사 수요대비 문화재조

사실시는 수요의 60% 정도로 수급이 불균형한 상태이다. 또한 문화재 

지표(발굴)조사의 인 허가 신청 시 시 군 구 경유 등 행정처리기간

이 장기간 소요되는 실정이며, 지표조사 실시시기가 “사업계획 수립

시”로 규정되는 등 문화재조사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 

또한 민간인 시행자로 발굴비용을 의무하고 있는 현해 법령에 의하

여 공사 지연 및 공사비 상승을 우려한 민간시행자의 성실한 문화재

보호 노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예산의 확보를 통하

여 문화재조사관련 비용의 정부 부담률을 높여가도록 하며, 지표조사

가 필요한 지역이 있을 경우 필요성을 입증한 후 기간을 단축하여 완

료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지표조사기관의 객관적 조사기준 

마련 및 지표조사보고서 제출 통보기간의 명시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향후 문화재 관련 규정의 개선은 최근 문화재청이 내놓

은 개선방안에 따라 발굴조사기관 시설 및 인력기준 등 설립요건 

완화, 문화재조사 인 허가 처리기간 개선을 위하여 문화재조사 

인 허가 신청시 시 군 구 경유 절차 폐지 및 지표조사 실시기간

(30 20일), 검토기간(20 10일) 단축, 문화재조사관련 규정의 구

체화를 위하여 지표조사 실시기간 구체화로 사업추진의 예측성 제

고 발굴인력 및 발굴기간 산정방법 및 기준 마련으로 발굴비용 산정

의 객관화 보존유적 토지의 매입근거 마련 등 규정의 개선이 가능하

다. 이 경우 관련 규제개선안에 대한 근거제시를 요구하는 것만으로

도 보다 질 높은 규제법제 개선안이 만들어 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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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도권 공장총량제

수도권에 공장, 학교 등 인구집중유발시설의 과도한 집중을 억제하

기 위하여 그 신설, 증설의 총허용량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신설, 증

설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내지 제22조, 제24조). 정부에서 공장의 총량을 사전에 

결정하는 것은 기업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한 투자를 저해하고 산

업 환경의 변화에 따른 신속하고 유연한 공장 건축을 제한할 수 있다. 

반면에 수도권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지역간 균형개발을 도모하고자 하

는 동법의 목적을 생각하여 볼 때, 이와 같은 규정은 여전히 그 필요

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장총량제 전체를 폐지하는 것보

다는 기존 생산시설의 증설의 경우 공장총량제도의 예외로 인정하여 

관계행정부서의 실사를 통하여 증설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와 관련하여 수도권 비대화 방지 및 이를 통한 지역간 균형발전

이라는 수도권 공장총량제의 규제목적에 적합한 개선방안으로 지식경

제부는 수도권 소재의 기업이 보유 공장을 매각하고 지방으로 이전하

고자 하는 경우 50억 원까지 현금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134) 또한 기업도시특별법상 입지의 최소 면적인 330만 의 기

준을 국토해양부 및 기획재정부 등의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1/3 

수준으로 규모를 줄이는 개선안도 마련 중이라고 한다. 이러한 개선

방안은 중소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동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7. 인허가의제제도 관련 규정 

(1) 공장 설립시 의제항목 확대 

산집법 규정에 의하면 공장 설립승인시 38개 항목에 대한 인 허가 

절차를 의제처리한다(산집법 제13조의 2). 그러나 산업단지개발사업의 

134) 전자신문, 국가균형발전 부처별 추진전략 알아보니, 2008년 7월22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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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시의 각종 의제처리조항을 35개 

항목에서 65개 항목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타 법령의 제 개정과 공

장설립법령의 연계성이 미흡하고 유사한 산업입지법 등과 비교해볼 

때, 의제처리항목의 확대를 통하여 행정절차 이행에 있어서의 기간 

축소와 비용 절감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경우 의제처리 수준으로 인 허가 의제처리 항목을 확대하되 공장설

립을 위한 것이므로 복합용도개발관련 조항은 제외하는 것으로 한다. 

이에 따라 추가적으로 의제 처리되어야 하는 항목은 산지관리법상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신고, 보안림의 지정해제, 초지법상 토

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국토계획법상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하천

법  제6조에 따른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및 제30조에 따른 하천

공사실시계획의 인가, 도로법 제8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

는 승인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등이다. 

(2) 제출서류의 간소화

공장설립을 위해서는 약 90여개 법률 50여개의 인 허가가 관련되

며, 통산 1건의 공장설립에는 7~8건의 인 허가가 관련되어 있다. 관

련 되어 있는 인 허가 의제처리 시에도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고비용

의 기본설계도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의제처리를 가로막는 규제

로 작용하고 있어 구비서류의 간소화가 필요하다. 

또한 인 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준비하는 것이 민원인(수범

자)의 입장에서는 쉬운 일이 아닌 관계로 공장설립을 하고자 하는 민

원인이 쉽게 관계서류를 작성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제출서류를 대폭 

간소화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관련하여 공장설립 건축행위 등 토지이용을 할 때 인허가기준 및 

절차 등을 인터넷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안내하는 규제안

내 서비스의 대상 시설이 종전 6개에서 120개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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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조치는 국토해양부가 2008년 6월 27일 공포한 ‘토지이용규제 기

본법 시행규칙’에 담겨있는 내용이다. 국토해양부는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135)을 통하여 2007년 1월부터 인터넷을 통해 아파트 공장 등 

6개 시설에 대한 규제안내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으며, 이번에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주택, 근린생활시설, 의료시설 등 

112개 시설을 추가로 작성하여 서비스하며, 기존의 6개 시설은 세분

하여 8개로 확대하여 서비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이 규제

의 목적을 훼손하지 아니하면서 수범자의 편의를 돕는 여러 행정편의 

장치들에 대한 고민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다. 수범자

의 경우 규제자체에 대한 불편보다는 규제를 확인할 수 없다는데 불

편을 느낀다는 조사결과에 주목하여야 한다.  

(3) 부서간 협의 시스템 개선

개별입지 공장의 경우 인허가시 총 16개 이상의 규제사항에 의제처

리를 받기 위해서 각각 협의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소요되므로, 공장

의 조속한 운영을 위해 협의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요구

된다. 이를 위하여 가장 손쉬운 방안으로 업무관련 부서간의 협의 시

스템의 구축이 있다.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하여 기업지원과 또는 허

가과 등을 통하여 공장설립 관련 업무를 한 곳에서 처리하고 있는 지

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 인허가의제처리가 활발히 활용된

다는 의견을 주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관련 부서간의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허가에 관련된 담당자를 한 곳에서 근

무토록 하는 것으로도 일정정도의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음을 보

여주는 것이다. 

135) http://luris.mltm.go.kr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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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 타 

(1) 관주도 대행서비스 확대

사업계획서 작성에 있어 기업인들에게는 다소 생소한 부분이 많아 

직접 작성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현재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에

서 시행하고 있는 공장설립 무료 대행 서비스를 보다 확대하여 기업

인의 편의를 도모하여 주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

정법률안”이 8월 입법예고 되었는데 그 중 기업입지지원단의 설치에 

관한 근거규정이 포함되었다. 다음은 기업입지지원단의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다. 

제 7조의4 (기업입지지원단의 설치 등) 시 도지사는 공장설립과 관련한 

입지선정의 적정여부의 판단과 입지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기업입지지원단

(이하 “입지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공장설립 가능여부를 입지지원단에 의뢰

할 수 있다.
  입지지원단은 적정입지로 판단된 부지에 대하여 제7조의2에 의한 지원
센터에 공장설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을 처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입지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집법의 규정개정으로 기업입지지원단의 설치가 활성화된다면 수

범자들의 수요에 적합한 공장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하나의 좋은 대

안이 될 것이다. 다만 지원법제가 가지는 한계는 여전히 내포되어 있

는 것이므로 지자체에서의 도입여부가 관건이 될 것이다. 실제 기업

지원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자체의 경우 동 규정이 없이도 공장설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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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전문가 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었음을 생각

해본다면 개정안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할 수 있

음을 짐작할 수 있다. 

(2) 원스탑서비스의 도입

공장설립 절차가 복잡하여 기업인이 독자적으로 설립절차를 진행하

기는 한계가 있고 이에 따라 공장설립에 많은 기간 및 비용이 소요되

고 있으므로, 관련 절차를 원스톱으로 대행 처리해 주는 등 기업인이 

불편 없이 공장설립 할 수 있도록 체제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 이

를 위하여 현재 행정안전부가 주관하여 관련 업무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어 향후 서비스 도입으로 많은 부분 문제점이 해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담당자 대상교육

수범자 조사결과 공장설립시 어려움을 겪은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문의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농지전용 등 타 업무와 달리 

공장설립에 대한 부분은 담당자의 숙련이 절실(공장설립과 관련한 각

종 법규정 및 세재부분, 주변 인허가 상황, 업종에 따른 기계설비, 생

산과정의 숙지 등)하므로, 이에 충분한 교육이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

서 인허가 관계 공무원의 숙련도에 따라 공장설립 기간이 상당히 차

이가 나므로 사전에 충분한 교육과 효과적인 인허가 매뉴얼을 작성하

여 인허가 업무의 효율성을 꾀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공장설립 승인은 업무를 처음 담당하게 되는 경우 담당자는 관련 

법규 및 절차 등 업무 숙지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실무를 

위주로 한 업무관련 매뉴얼과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며, 업무처리

에 있어서 전국적인 통일성을 갖추어 교육을 할 필요성이 크다. 통일

적인 매뉴얼을 통하여 업무처리의 기준을 삼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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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적인 특색을 감안하여 업무처리를 한다면 현실에 적합한 합리적

인 규제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인허가 담당자의 전문 지식이 부족하여 상담이 정확히 이뤄지지 않

는다면 공장등록 절차를 아무리 간소화 하고 제출서류를 단순히 하더

라도 민원인에게는 여전히 어려울 것이다. 인허가 담당자를 전문가로 

양성하려면 관련된 적합한 교육과, 교육받은 인원의 일정기간 근무를 

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One-Stop서비스를 도입하더라도 공장등록 담

당자의 전문성이 없다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 의견조

사에서 실제로 민원인이 가장 힘들어 하는 시기로 담당자가 막 바뀌어 

정확한 업무지식이 없을 때라고 지적한 의견들이 있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2 B : ( ) 

. 종합의견

현재 개별입지에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산집법상의 공장설립 

승인제도에 근거한 설립 승인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사업계획 승

인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이원화된 제도로 인해 각종 금융, 세제지

원, 부담금 감면 등이 차별적으로 지원되고 있다. 개별입지 지정을 위

해 국토이용계획변경과 관련한 협의 절차 등 지정절차가 복잡하므로 

효율적일 지정과 관리를 위한 협의절차 단순화가 필요하다. 

전문가 의견조사 및 일반인 설문조사의 결과, 공장설립을 간소화하

는 단일한 법령에 대한 요청이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조사결과를 반

영하여 가칭 “공장설립 인 허가 절차규제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안)”

을 제정하는 안과 개별입지 및 계획입지를 통할하여 산업입지 전반에 

대하여 규율하는 법을 제정하는 두 가지 안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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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칭 “공장설립 인 허가 절차규제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정안

전문가 의견조사 및 일반인 설문조사의 결과, 공장설립을 간소화하

는 단일한 법령에 대한 요청이 확인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2008년 6

월 5일 법률 제9106호로 제정된 “산업단지 인 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이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동법은 “기업의 생산활동

에 필요한 산업단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로 정하고 있는 산업단지 개발절차 간소화를 위한 필요 사

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2008년 9월 6일에 시행예정이다.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가칭 개벌입지의 경우에 있어서 공장설립에 

대하여 적용되는 “공장설립 인 허가 절차규제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안)”을 제정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기존

의 해당 법 또는 관련법과의 모순이나 충돌이 발생하지 아니하는지 

그 체계적합성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개별공장의 설립승인이나 건축허가 절차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현재 산집법에서는 개별공장 설립시 500

이상인 경우에는 공장설립 승인이 필요하고 이후 건축법에 따라 건

축허가를 득한 후 공장건축이 완료되면 공장설립 완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공장설립 승인시 건축허가를 동시에 심사하여 하

나의 절차로 통합하고, 공장 설립 완료 신고시 중대한 변경사항이 존

재하면 공장설립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공장설립 승인대

상은 물품이나 콘텐츠의 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장치를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느냐의 여부에 관한 것으로 단순한 건축물의 허가와

는 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이 향후 관련 규정의 개선에서는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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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과 관련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 중에서 가장 현

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원스탑서비스의 도

입이다. 관련하여 특별법을 제정한다면 그 내용에 인허가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주는 원스탑서비스의 도입을 고려하여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칭 “공장설립 인 허가 절차규제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내   용 세부사항

1
법의 목적, 정의, 적용범
위, 타법과의 관계 등

개별입지에 공장설립시 적용됨

체계성 검토를 통하여 타법과의 관계를 규정할 것 

2 공장설립지원센터 설치 등
시 도에 설치하며 공장설립인허가 전반에 대한 

지원을 함

3

공장설립계획심의위원회

의 설치 

-공장설립에 있어 심의를 
one-stop으로 처리하는 위
원회-

공장설립승인에 관한 사항을 담당함

관계 행정기관과의 이견조정에 관한 사항

그밖에 공장설립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공장설립계획서 작성
공장설립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인허가의제

처리사항 등 공장설립 관련 서류를 일원화 함

5 인허가 원스탑서비스제도 
공장설립 인허가를 one-stop으로 처리하는 제도를 
도입함

. 산업입지 전체를 통할하는 법률 제정안

산업입지와 관련하여서는 공장입지의 두 가지 형태인 개별입지와 

계획입지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및 ‘산업입지법’의 두 가지 법에서 

제도와 규제에 대한 역할을 분담하고 있어 일목요연한 제도파악이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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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다. 이에 따라 소관부처도 국토해양부와 지식경제부로 이원화

되어 있어 규제와 지원이 집중되지 못하여 규제의 실효성과 지원의 

효율성이 확보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소관사항에 대한 체계정

당성 확보의 측면에서 공장설립의 일련의 과정을 담아내는 특별법의 

제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산업입지 전체를 통할하는 법률을 제정할 경우 현재의 

관련 법령은 물론이고 각종 고시 훈령 등의 행정법규에 대한 정밀 

조사 및 관계 부처의 협의를 통하여 규범이 체계적합성을 갖출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나아가서 관련 결정의 큰 틀은 법률에서 정하더라도 현실에 적합한 

규범이 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강화하여 주는 규정을 법률의 

내용을 포함시킬 수 있다. 

3

. 대안의 공통적 전제

공장설립 규제법제에 대하여 규범론적 분석 및 법사회학적 방법론

을 통하여 평가하여 본 결과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령뿐만 아

니라 고시, 지침, 훈령 등에 흩어져 있는 공장설립 관련 규제법제 전

반에 대하여 규제 근거를 법령 수준에서 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또한 토지에 관련된 규제가 계획법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

아 계획을 구체화하는 행정청의 재량이 중앙에 집중되는 현상으로 나

타나고 있다. 

공장설립 규제법제에 관한 전문가 의견조사에서도 나타났듯이 중앙

부처의 경우 관련 법령이 충분하다고 답변한 반면에 지방의 실무진들

은 관련 법령이 부족하다고 답변한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자체 

소속 전문가들 응답의 대부분은 많은 부처에 산재되어있고 상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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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있는 지침 고시 훈령 등을 보지 않아도 될 정도로 통합된 

법령의 정비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었다. 반면, 중앙정부 소속 전문가

들은 기본적인 규제 근거를 법령에 두는 것으로 족하다는 의견이 가

장 많았고, 현재 위임근거가 불확실한 규정을 법령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136)이 그 뒤를 따르고 있었다. 

이와 같은 응답을 볼 때, 지자체 현장에서 민원인들을 접하면서 관

련 법령으로 처리하는데 고충을 겪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한다. 따

라서 관련 법령에 대한 총체적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령에 근거를 두되 인허가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로 그 재

량을 이관하여 주는 것이 현실적합성을 확보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지자체의 조례를 통하여 공장설립 관련 법

제의 구체적 적용을 규정하는 것이 정책결정과 집행의 일관성 효율

성 확보의 측면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입법 대안의 제시가 어려운 이유로 정확한 기준이 없는 규제 법령

이 산재하여 있다는 것도 평가의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다. 추후 입법

자(행정입법 포함)는 합리적인 기준을 찾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경

136) 지자체와 중앙정부 소속 공무원간의 법령체계성에 대한 의견비교표.

4 1 1 2

1 1 1 1 1 1

0 % 2 0 % 4 0 % 6 0 % 8 0 % 1 0 0 %

중 앙 정 부

지 자 체

기 본 적  규 제  근 거 는  법 령 에  두 는  것 필 요
민 원 인  접 하 기 쉽 게  처 리 절 차  포 함  법 률 해 설 집  지 역 별 제 작
규 제 내 용 자 체 가  문 제 이 기 에  형 식 은  의 미 약 함
법 령 시  각 종 변 화 대 처 에  많 은 시 간 소 요 , 제 도 개 선  어 려 움

법 령 에 서  다 루 는  것 은  한 계
상 위 법 령 에 서  정 하 고  최 소 규 정 만  지 침 등 에 서  규 정 요
위 임 근 거  불 확 실 한  규 정 의  법 령 반 영 필 요
지 침 고 시 훈 령  보 지  않 아 도  될 정 도 로  통 합 법 령 정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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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ngth(강점) Weakness(약점)

현행 제도하에서 바로 개정 및 시행

가능하여 법제정비가 용이함

관계 부처간의 이견 조정이 용이함

법령체계의 복잡성이 지속됨

법제간의 통일성이 부족함

Opportunity(기회) Threat(위협)

관련 규제법제 별로 정비방안이 제시

되고 있음

절차간소화의 요구가 제시되고 있음

공장설립 여건의 변화로 법제 정비 

및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

될 수 있음

Strength(강점) Weakness(약점)

개별입지의 공장설립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 

지방현실에 적합한 공장입지 허가가능

실질적 상위법령들로 인한 사문화 가

능성-예를 들어 국토계획법, 환경법과
의 관계 등

원스탑서비스 도입과 관련한 시스템 

구축에 소요되는 비용

Opportunity(기회) Threat(위협)

법률 제정시 체계성 정비 가능

유사한 형태의 법률에 대한 특례법 

제정사례 있음

관련 절차 간소화 요구가 높음

부서간 협의도출에의 어려움

체계성정비를 위하여 장시간의 논의

가 필요함

주하여야 할 것이다. 

. 대안별 SWOT 분석

1. 개별 관련 규제법제 정비안

2. 인허가특례법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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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ngth(강점) Weakness(약점)

공장입지 전반에 대한 통일적 법적용 

가능

지방현실에 적합한 공장입지 허가가능

국토계획법, 환경법 등의 공장설립 관
련 규정 전체 정비 가능

집행의 통일성 확보 

관련 법령의 방대함으로 인한 어려움

관련 부서간 이견이 클 것으로 예상됨

Opportunity(기회) Threat(위협)

법률 제정시 체계성 정비 가능

관련 법령에 대한 통일적 정비 필요

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법령체계성 정비를 위하여 장시간이 

소요됨

토지이용과 관련한 각종 계획법제의 

개정가능성이 상시 존재함

3. 산업입지 통합법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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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공장설립 관련 규제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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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령 내           용

산집법 제2조
(공장의 정의)

1. “공장”이라 함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
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업
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산집법 시행령 

제2조 
(제조업의 범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
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의 범위는 통
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
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으로 한다. 다만, 석탄산업법 에 
의한 석탄가공업은 이를 제조업으로 본다.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조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 조

립 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제조시설의 관리 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당해 공장부지안에 설치하

는 부대시설로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구집중유발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로서 대학 산

업대학 교육대학 또는 전문대학(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각각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부록 1. 공장설립 관련 규제 법령

1. 제1단계 : 사업계획수립단계
<제1단계 : 업종선정 관련 법령>



부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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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령 내           용

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건축물의 연면적(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및 사업장

의 각층의 바닥면적과 사무실 및 창고의 각층의 바닥면

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200제곱미터이상인 것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공청사(도서관, 전시장, 공연
장, 군사시설중 군부대의 청사, 국가정보원 및 그 소속기
관의 청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서 건축물의 연면적
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나.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공공법인”이라 한다)의 

사무소(연구소 및 연수시설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1) 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 의 적용을 받는 정부

투자기관 및 그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한 법인

     (2)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정부

출자기업체

     (3) 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대상 법인으로서 정
부로부터 출연을 받거나 받은 법인

     (4) 개별법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주무부
장관의 인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고 당해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

4.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업무용건축물 판매용건축물 및 

복합용건축물.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의 사무소로 사용되는 건축물과 자연보전권역외의 

지역에 설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
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 및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
제회의시설중 전문회의시설을 제외한다.

  가. 업무용건축물 :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업무용
시설”이라 한다)이 주용도[당해 건축물의 업무용시설
의 면적의 합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분류에 
의한 용도별 면적(이하 “용도별 면적”이라 한다)중 가
장 큰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인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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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그 연면적이 2만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또는 
업무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로서 그 업무용시

설의 면적의 합계가 2만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마목 및 동표 제

14호 나목의 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

시설, 동표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동표 제5
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라목 및 마목의 시설에 한
한다) 및 동표 제18호의 창고시설. 다만, 각 시설의 
면적이 (1)의 규정에 의한 시설 면적의 합계보다 
작은 경우에 한한다.

  나. 판매용건축물 :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
     (1) 다음의 (가) 및 (나)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판매

용시설”이라 한다)이 주용도(당해건축물의 판매용
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용도별 면적중 가장 큰 경

우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인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또는 
판매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로서 그 판매

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1만5천제곱미터이상인 건
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시설 및 동
표 제16호의 위락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
생활시설, 동표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동표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동표 제13호
의 운동시설 및 동표 제18호의 창고시설. 다
만, 각 시설의 면적이 (가)의 규정에 의한 시설
면적의 합계보다 작은 경우에 한한다.

     (2) 업무용시설 및 판매용시설(이하 “복합용시설”이라 
한다)이 주용도(당해 건축물의 복합용시설의 면적
의 합계가 용도별 면적중 가장 큰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목 및 다목에서 같다)가 아닌 건축물로서 
복합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1만5천제곱미터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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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5천제곱미터미만이고 판매용시설의 면적이 업
무용시설의 면적보다 큰 건축물의 복합용시설에 

해당하는 부분

  다. 복합용건축물 : 복합용시설이 주용도인 건축물로서 
그 연면적이 2만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또는 복합
용시설이 주용도가 아닌 건축물로서 그 복합용시설의 

면적의 합계가 2만5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 나목 및 다목의 시설과 
제20호 사목의 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로서 건축
물의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이상인 연수시설. 다만, 지방
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

나 출연한 법인이 설치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6. 제3호 내지 제5호의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시설의 면적
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지가 연접하고 소유자(제3호의 공
공청사의 경우에는 사용자를 포함한다)가 동일한 건축물
에 대하여는 각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시설의 면적을 합

산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7조

제47조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법 제112조제4항의 규
정에 의한 공장의 범위는 별표 3에 규정된 업종에 해당하
는 공장(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공장을 제외한다)으로서 생산
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

한다)이 500제곱미터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
의 연면적에는 당해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식당 휴게실 목욕

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체육시설 및 기숙사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공여되는 시설과 대피소 무기고 탄약고 

및 교육시설을 제외한다)의 연면적을 포함한다.
  법 제1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장을 신 증설하는 경우 중과세할 사업용 과세물건

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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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
제권역(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산업단지 및 유치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

역을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안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는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나. 과밀억제권역안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건축
물 연면적의 100분의 20이상을 증설하거나 건축물 
연면적 33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증설하는 경우에 
한한다)한 날부터 5년이내에 취득하는 공장용 차량 
및 기계장비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기존공장의 기계설비 및 동력장치를 포함한 모든 
생산설비를 포괄적으로 승계취득하는 경우

    나. 당해 과밀억제권역안에 있는 기존공장을 폐쇄하고 
당해 과밀억제권역안의 다른 장소로 이전한 후 당

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다만, 타인소유의 
공장을 임차하여 경영하던 자가 그 공장을 신설한 

날부터 2년이내에 이전하는 경우 및 서울특별시외
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안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기존공장(승계취득한 공장을 포함한다)의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라. 기존공장을 철거한 후 1년이내에 동일 규모로 재
축(건축공사에 착공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마. 행정구역변경등으로 인하여 새로 과밀억제권역으
로 편입되는 지역에 있어서는 편입되기 전에 이미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
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의 승인이 있거나 건축

허가를 받은 경우

    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상이 경과한후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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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사.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노후등의 사유로 대체취득
하는 경우. 다만, 기존의 차량 또는 기계장비를 매
각하거나 폐기처분하는 날을 기준으로 그 전 후 

30일이내에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적용에 있어서 공장증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공장용에 공하는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그 공장의 
부속토지의 면적을 확장하는 경우

    나. 당해 과밀억제권역안에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는 종전의 규모를 초과하여 시설하는 경우

    다. 레미콘제조공장등 차량 또는 기계장비등을 주로 
사용하는 특수업종에 있어서는 기존차량 및 기계장

비의 100분의 20이상을 증가하는 경우
  시장 군수는 공장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중과세 상황

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 2조 (정의) “벤처기업”이란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투자”란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또
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거나, 유한회사의 
출자를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삭제 <2006.3.3>
  “벤처기업집적시설”이란 벤처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시설을 집중적으로 입주하게 함으로써 벤처

기업의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8조에 따라 지
정된 건축물을 말한다.

  “실험실공장”이란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
여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에 산

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에 해당하는 업종의 생산시설을 갖춘 사업장

을 말한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란 벤처기업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으로 집단화 협업화(협업화)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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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8조의4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전략적제휴”란 벤처기업이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
화 등을 목적으로 기술 시설 정보 인력 또는 자본 등

의 분야에서 다른 기업의 주주 또는 다른 벤처기업과 협

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신기술창업전문회사”란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
고 있는 기술의 사업화와 이를 통한 창업 촉진을 주된 

업무로 하는 회사로서 제11조의2에 따라 등록된 회사를 
말한다.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이란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
하고 있는 교지나 부지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
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와 벤처기
업 등에 사업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제17조의2에 따
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부 록

350

법    령 내           용

산집법 제9조
(공장입지기준 
확인 등)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토지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

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관할구역안의 토
지에 대하여 지번별로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

여 통지하여야 한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공장설립

이 가능한 지역과 그 지역에서의 공장설립가능업종 등 지

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공보에 고시할 수 있다. 고시
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
(사전환경성검토)
- 입지선정 관련 
환경 규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 및 자연환

경의 보전을 위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

발사업이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수립 시행될 수 있도

록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여야 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제5조 
(사전재해 
영향성검토)

제 4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

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
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 확정(지역 지구

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개발사업
의 허가 인가 승인 면허 결정 지정 등(이하 “허가
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확정 허가등을 하기 전에 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
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
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
이라 한다)과 재해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이하 “사
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2. 제2단계 : 입지선정 및 부지확보의 단계
(1) 입지선정 단계

<제2단계 : 입지선정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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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재해
영향성검토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협의기관의 장은 다

음 각호와 같다.
  1.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중앙본부장

  2.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시 도지사 및 시 도를 관할구

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해당 

시 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 도대책본부”라 한
다)의 본부장(이하 “시 도본부장”이라 한다)

  3.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시장 군수 구청장 및 시

군 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해당 시 군 구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
군 구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시 군 구본

부장”이라 한다)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고

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

정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영향을 검토하는데 필

요한 서류를 갖추어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

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중앙본부장 및 지역본부장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요청사항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각 대통령령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소방방재청장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재해예방 복구 

등 재해경감업무의 전문성확보와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재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기관을 설립

할 수 있다.  

제 5조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대상)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실시하여야 하는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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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지선정 관련 
환경규제

계획 및 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토 지역계획 및 도시의 개발

  2. 산업 및 유통단지조성
  3. 에너지 개발
  4. 교통시설의 건설
  5. 하천의 이용 및 개발
  6. 수자원 및 해양개발
  7. 산지개발 및 골재채취
  8.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9. 그 밖에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및 사업으로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획 및 사업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
에 대하여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실시하지 아니

한다.
  1. 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
적으로 긴급한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

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업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하
여야 할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 시기 및 방법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내지 제9조 
(수도권정비계획)

제 7조 (과밀억제권역의 행위 제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과밀억제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나 그 허가

인가 승인 또는 협의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
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용도변경을 
포함하며, 학교의 증설은 입학 정원의 증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공업지역의 지정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나 그 허가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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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지제한에 의
한 규제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또는 공공 청사의 신설 또
는 증설

  2.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이하 “시 도”라 한다)별 기
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

서의 공업지역 지정.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수도권정
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거나 허가등을 하는 경

우에만 해당한다.

제 8조 (성장관리권역의 행위 제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성장관리권역이 적정하게 성장하도록 하되, 지나친 
인구집중을 초래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
설 증설이나 그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성장관리권역에서 공업지역을 

지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도권정비계

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 9조 (자연보전권역의 행위 제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자연보전권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나 그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리
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택지, 공업 용지, 관광지 등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공공 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연수 시설, 그 밖의 인구집중유발시설
의 신설 또는 증설 

시 도별공장 

건축 총 허용량 

건교부고시 

2006-405호
(수도권공장총량)

시 도별 공장건축 총허용량

                                          (단위 : 천 ) 

구    분 수 도 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 기 도

총허용량 12,245 608 898 10,739
산업단지이외
공업지역

 4,622 596 804  3,222

개별입지  7,623  12  94  7,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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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기간: 2006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
제외대상: 산업단지, 200 미만 건축물, 경제자유구역, 
아파트형 공장

문화재보호법 

제54조, 제55조
제54조 (발견 신고) 토지, 해저 또는 건조물 등에 포장(포
장)된 문화재(이하 “매장문화재”라 한다)를 발견하면 그 
발견자 또는 토지 해저나 건조물 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현상을 변경하지 말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견된 사실을 문화재청장에게 신

고하여야 한다.

제55조 (발굴의 제한) 옛무덤, 조개무덤, 고생물자료, 천
연동굴, 그 밖에 매장문화재가 포장되어 있는 것으로 인정
되는 토지와 해저는 발굴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의 목적으로 발굴하는 경우
  2. 건설공사(토목공사와 토지의 형질변경, 그 밖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위하
여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건설공사 시행 중 그 토지와 해저에 매장문화재가 포
장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로서 부득이 발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를 받으려
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발굴할 발

굴 기관과 그 대표자, 조사단장 및 책임조사원(이하 “발
굴기관등”이라 한다)을 적은 허가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 도지사와 문

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3조 (건설공사 범위) 법 제55조제
1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란 다
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지표의 원형을 변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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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도별 입지
제한: 자연환
경보전지역

  2. 전기공사업법 에 따른 전기공사

  3. 정보통신공사업법 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4. 소방시설공사업법 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5. 입목(입목) 죽(죽)을 심거나 벌채하는 공사
  6. 그 밖에 토지 또는 해저(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수면과 연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안
해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원형 변경(절토, 복토, 굴
착, 골재 채취, 광물 채취, 준설, 수몰 및 매립 등을 말
한다)

법    령 내           용

국토계획법 

제51조 
(제2종지구단위
계획수립)

제51조 제3항 국토해양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제2종지
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계획관리지역1)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2.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진흥지구2)로서 대

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국계법 시행령 제44조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지역) 법 제51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
건”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면적 요건에 

해당할 것

    가.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
획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3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이 경우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일단의 토지

를 통합하여 하나의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
정할 수 있다.

(2) 제2단계 중 제2종 지구단위계획수립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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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이 포함되는 
각각의 토지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이고, 그 
총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2) (1)의 각 토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 위치하고,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
상의 도로로 서로 연결되어 있거나 연결도로의 

설치가 가능할 것

    나.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에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
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의 건설계획
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1)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보전권역인 경우
       (2)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초등학교 용지를 확보하

여 관할 교육청의 동의를 얻거나 지구단위계획구

역 안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부터 통학이 가

능한 거리에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학생수용이 가

능한 경우로서 관할 교육청의 동의를 얻은 경우

    다. 가목 및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만제곱미터 이
상일 것

  2. 당해 지역에 도로 수도공급설비 하수도 등 기반시설

을 공급할 수 있을 것

  3. 자연환경 경관 미관 등을 해치지 아니하고 문화재의 

훼손우려가 없을 것

  법 제51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할 것
  2. 당해 개발진흥지구가 다음 각 목의 지역에 위치할 것
    가. 주거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주거기능이 포

함된 경우에 한한다) 및 특정개발진흥지구 : 계획관
리지역

    나. 산업개발진흥지구 유통개발진흥지구 및 복합개발

진흥지구(주거기능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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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다. 관광 휴양개발진흥지구 : 도시지역외의 지역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 합리적으
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
항 각호 및 제2항 각호의 지정요건을 세부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45조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규
정에 의한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세분 또는 변경은 

제30조 각호의 용도지역 또는 제31조제2항 각호의 용도
지구(고도지구를 제외한다)를 그 각호의 범위(제31조제3
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조례로 세분되는 용도지구

를 포함한다)안에서 세분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한다. 
  법 제5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반시
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서 당해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51조제1항제3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
인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한 개발사업으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2. 도로 주차장 광장 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
한 법률 에 의한 묘지공원을 제외한다) 녹지 공공공

지 수도공급설비 공동구 시장 학교(대학을 제외한
다)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의료시설 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3. 삭제 <2006.8.17>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
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하 또는 공중공간에 설치할 시설물의 높이 깊이

배치 또는 규모

  2. 대문 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 또는 색채

  3. 간판의 크기 형태 색채 또는 재질

  4. 장애인 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계획

  5.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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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생물서식공간의 보호 조성 연결 및 물과 공기의 순

환 등에 관한 계획

  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계획시설”
이라 함은 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공공공지, 수도
전기 가스 열공급설비,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한
한다) 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제46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
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 중 

학교와 해당 시 도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기반시설

(이하 이 항에서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부지로 제공
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그 건축물에 대하
여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다음 각 호의 비율까지 건폐
율 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
만,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일부 토지를 공공시설등
의 부지로 제공하는 자가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다른 대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제2호의 비율
까지 그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1.5 ×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 ÷ 공공시설등의 부
지 제공후의 대지면적] 이내

  3.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51조에 따라 제한
된 높이×(1+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당초의 
대지면적) 이내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제1종지구단위
계획구역안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

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

해양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반
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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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규
정을 적용하여 당해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
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
는 자가 건축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동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면적을 초과하

여 설치한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
해 건축물에 대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다음 각호의 
비율까지 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건축법 제67조제2항의 규
정에 의하여 완화된 용적률+(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무면적을 초과하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의 
면적의 절반÷대지면적) 이내

  2.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7조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완화된 높이+( 건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
한 높이×의무면적을 초과하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
의 면적의 절반÷대지면적) 이내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
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종지구
단위계획으로 제84조에 규정된 범위안에서 건폐율을 완
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
정에 의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0조 각호의 용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
는 건축물의 경우 도시계획조례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에 

한한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범위안에서 이를 완

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
종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퍼센트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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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개정 2005.9.8, 2008.2.29>
  1. 한옥마을을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
  2.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제1종지구단위
계획으로 보행자전용도로를 지정하거나 차량의 출입을 

금지한 경우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하
여 적용할 수 있다.

  1. 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당해 지구를 제1
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경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의 권고에 따라 공동개발을 하는 경우

    가.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2필지 이상의 토지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나.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합벽건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다.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주차장 보행자통로 등을 공

동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2필지 이상의 토지에 
건축물을 동시에 건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당해 지구를 제1
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법 제52조제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법 제

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된 건축물높이의 120퍼센트 
이내에서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되는 경우를 포
함한다) 제3항제1호 및 제7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녹지지역 또는 공원에

서 해제되는 구역과 새로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

역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인 경우

  2.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가 용적률이 높은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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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또는 용도지구로 변경되는 경우로서 기존의 용도지

역 또는 용도지구의 용적률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하여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은 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

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및 용적률의 200퍼
센트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제47조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법 제52조제3항
에 따라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
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및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내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
할 수 있다.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
정에 의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

할 수 있다. 다만, 개발진흥지구(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를 제외한다)에 지정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
역에 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
택중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삭제 <2007.4.19>
  삭제 <2007.4.19>  

제48조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
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개발제한구역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개발
제한구역의 지정목적이나 주변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

도록 하고,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령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할 것

  2.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물부설주차장을 

당해 건축물의 대지가 속하여 있는 가구안에서 당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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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물의 대지 바깥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게 할 

수 있도록 할 것. 이 경우 대지 바깥에 공동으로 설치
하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위치 및 규모 등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정한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 바깥에 설치하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출입구는 간선도로변에 두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가 당

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교통소통에 관한 계획 등을 참

작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공공사업의 시행, 대형건축물
의 건축 또는 2필지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공동개발 등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부분을 별도의 구역으

로 지정하여 계획의 상세정도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도

록 할 것

  5.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향후 예상되는 여건변
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관리방안 등을 고려하여 제25
조제4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을 정하는 것
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지구단위계획에 반

영하도록 할 것

  6.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중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
구를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로 변경하

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변경되는 구역의 용적률

은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용적률을 적용하

되, 공공시설부지의 제공현황 등을 감안하여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7.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 용적률 등의 

완화범위를 포함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

  8. 리모델링지구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83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 규모의 완화범

위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등의 완화범위를 포함하도록 할 것

  9. 법 제51조제2항제1호의 지역에 수립하는 제1종지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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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획의 내용중 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동항제4호(건
축물의 용도제한을 제외한다)의 사항은 당해 지역에 시
행된 사업이 완료된 때의 내용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하

도록 할 것

  10.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은 당해 구역의 중심기능에 따
라 주거형, 산업형, 유통형, 관광 휴양형 또는 복합형 

등으로 지정목적을 구분하도록 할 것

  11.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은 당해 구역의 중심기능과 

유사한 도시지역의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등을 감안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도록 할 것

법   령 내           용

국토계획법 

제118조 
(토지거래 
계약허가)

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소유권
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이전 
또는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하는 계약(예약을 포함한다. 이하 “토지거래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경제 및 지가의 동향과 거래단위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별 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를 요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허가

(3) 제2단계 중 토지거래계약허가 관련 사항

1) 국토계획법 제36조 제1항 2호 “다. 계획관리지역 :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
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 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

획적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2) 국토계획법 제37조 제1항 9호 “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상업기능 공업기능 유통

물류기능 관광기능 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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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에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

계획 등을 기재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시
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한 취득자금 조달계획의 변

경이 있는 경우에는 취득토지에 대한 등기일까지 시장 군

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변경사항을 제출할 수 있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

청서를 받은 때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 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그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거나 불허가처분사유를 서면으

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매
협의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위의 기간 이내에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허가증의 교부 또는 
불허가처분사유의 통지가 없거나 선매협의사실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당해 기간이 만료한 날의 다음날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
거래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면적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계법 시행령 제116조 (허가구역의 지정) 법 제117조제1
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 토지이

용계획이 새로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2.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나 그에 의한 고시 공고

로 인하여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

제되는 지역

  3.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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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과 그 인근지역

  4.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하
는 지역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히 투기가 성

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요청

하는 지역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에 관한 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한 때에는 법 제1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구
역의 범위 지정기간 및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
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17조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 법 제1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

는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허가신청서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토지를 관할

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이용현황 및 권리설정현황

  3. 토지의 정착물인 건축물 공작물 및 입목 등에 관한 

사항

  4. 이전 또는 설정하고자 하는 권리의 종류
  5. 계약예정금액
  6.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
  7. 토지취득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 군

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118조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 등) 법 제1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거래계
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은 다음 각호

와 같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이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
시 당해 지역에서의 거래실태 등에 비추어 다음 각호의 

면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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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면적의 3배의 범위안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
에는 그에 의한다. 

  1. 주거지역 : 180제곱미터 이하
  2. 상업지역 : 200제곱미터 이하
  3. 공업지역 : 660제곱미터 이하
  4. 녹지지역 : 100제곱미터 이하
  5. 도시지역안에서 제30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의 지정이 없는 구역 : 90제곱미터 이하

  6. 도시지역외의 지역 : 250제곱미터 이하. 다만, 농지의 
경우는 50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임야의 경우는 1천제
곱미터 이하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일단
의 토지이용을 위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후 1년 이
내에 다시 같은 사람과 일단의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일단의 토지 

전체에 대한 거래로 본다.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제1항에 규정된 면적을 초과
하는 토지는 허가구역의 지정후 당해 토지가 분할된 경

우에도 그 분할된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분할후 최초의 거래에 한하여 제1항에 규정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본다. 
허가구역의 지정후 당해 토지가 공유지분으로 거래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항의 경우에 토지의 분할사유가 도시계획사업의 시
행 등 공공목적으로 인한 경우로서 그 면적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인 때

에는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9조 (허가기준) 법 제119조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자를 말한다.

  1.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어업인 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임업인(이하 이 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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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농업인등”이라 한다)으로서 그가 거주하는 특별시
광역시(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포함

한다)에 소재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 또는 소

유권 지상권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이전 또

는 설정(이하 이 조 및 제124조에서 “토지의 취득”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자

  2. 농업인등으로서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 20킬로미
터 이내에 소재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협의양도하거나 

수용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협의양도 또는 수용된 농지
를 대체하기 위하여 농지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그가 

거주하는 주소지로부터의 거리가 80킬로미터 안에 소재
하는 농지를 취득할 수 있으며, 이 때 행정기관의 장이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인 대상을 정하여 

대체농지의 취득을 알선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가액
을 말한다)은 종전의 토지가액 이하이어야 한다.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익사업용으로 농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를 협의양도하거나 농지
가 수용된 자(실제의 경작자에 한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차 또는 사용차하여 경
작하던 자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을 받은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거주지
거주기간 등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법 제119조제1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인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 ,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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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외의 토지를 공익사업용으로 협의양도하거나 수용

된 자가 그 협의양도 또는 수용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허가구역 안에서 협의양도 또는 수용된 토지에 대체

되는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이 경우 새로 취득하는 
토지의 가액(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가액을 말한다)
은 종전의 토지가액 이하이어야 한다.

  2. 관계 법령에 의하여 개발 이용행위가 제한 또는 금지

된 토지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 현

상보존의 목적으로 토지의 취득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121조 (토지거래계약허가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하는 경우) 법 제121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8조를 적용하
지 아니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 에 의한 토지의 협의취득 수용 사용 및 동법 제91
조의 규정에 의한 환매의 경우

  2. 민사집행법 에 의한 경매

  3. 국유재산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관리계획
에 따라 국유재산을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처분하는 

경우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
처분계획에 따른 분양의 경우 및 보류지 등을 매각하는 

경우

  5. 도시개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토지 등의 공
급계획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 동법 제39
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의 경우 및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비지 등을 매각하는 경우

  6.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한 대지를 공급하는 경우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7. 택지개발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를 공
급하는 경우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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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를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동법 제38조의 규
정에 의하여 관리기관에 인계 양도하거나 기업체에 분

양하는 경우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인계 양도를 받은 

관리기관이나 분양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관리공단이 

기업체에 분양하는 경우

  9. 농어촌정비법 제43조 및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환지계획에 따른 환지교부와 농지 등의 교환 분합의 

경우

  10. 농어촌정비법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농어

촌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

  11. 상법 제3편제4장제10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의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

  12.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처분 또는 강제집행의 경우
  1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비
상재해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강구하기 위하여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경우

  14.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에 의하여 한국농

촌공사가 농지의 매매 교환 및 분할을 하는 경우

  15. 외국인토지법 제4조에 따라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
구가 토지취득의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

  16.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하거나 
경쟁입찰을 거쳐서 매각하는 경우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에 매각이 의뢰되어 3회 이상 공매하였으나 유찰된 토
지를 매각하는 경우

  17.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 부담금 등을 토지로 물

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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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법 

제56조, 제59조, 
제63조 

(개발행위 허가)

제56조 (개발행위의 허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
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라 한다)
를 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

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
만, 도시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
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분할( 건축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있
는 대지를 제외한다)

  5.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 물건

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제1항의 규정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발
행위중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안의 산림에서의 임도

의 설치와 사방사업에 관하여는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사방사업법 의 규정에 의하고,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

지역안의 산림에서의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 의 규정에 의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
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다
만, 제1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1월 이내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2. 건축법 에 의하여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 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안에서의 토

(4) 제2단계 중 개발행위허가 관련 사항(연접 관련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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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형질변경(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에 한한다)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

제59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
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이 법에 의

하여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가 허가 승인 

또는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개발행위의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제8조 제9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위원
회의 심의를 받는 구역안에서의 개발행위

  2.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안에서의 개발행위
  3.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

위중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규

모 위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행위

  4.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에 따라 환

경 교통 및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를 받는 개발행위

  5.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비
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산림사
업 및 사방사업법 에 의한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
정에 불구하고 동항제4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가 도시계
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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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
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이 법에 의

하여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가 허가 승인 

또는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개발행위의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제8조 제9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위원
회의 심의를 받는 구역안에서의 개발행위

  2.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안에서의 개발행위
  3.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

위중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규

모 위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행위

  4. 환경영향평가법 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행위
  4의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에 따라 교통영향분석 개선

대책에 대한 검토를 받은 개발행위

  5.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비
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산림사
업 및 사방사업법 에 의한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
정에 불구하고 동항제4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가 도시계
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시행일:2009.1.1] 제59조제2항제4호,제59조제2항제4호의2

제63조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국토해양부장관, 시 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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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
는 지역으로서 도시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기간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기간동안 개발행위허
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녹지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3.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
역으로서 당해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

될 경우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

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4.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5. 삭제 <2006.1.11>
  국토해양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때에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지역 제한사유

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제63조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국토해양부장관, 시 도지

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
는 지역으로서 도시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

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기간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의 기간동안 개발행위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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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1. 녹지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거나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3.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
역으로서 당해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

될 경우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

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4.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5.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국토해양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때에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지역 제한사유

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간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일:2008.9.29] 제63조제1항제5호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1조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법 제56
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
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
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

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4. 토석채취 :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

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5. 토지분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의 분할(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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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한다)
    가.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

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나.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다.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자

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안(적법한 절차
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한다)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제52조 (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 법 제56조제2항 단
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
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2. 사업면적을 5퍼센트 범위안에서 축소하는 경우
  3.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특별

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3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법 제
56조제4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범위안에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8조제1항에 의한 건축허
가 또는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
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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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25
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
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
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
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
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
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

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
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

의 절토 성토 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 성토 정

지 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
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
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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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
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
    가. 사도법 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
산을 매각 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
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

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
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
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
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
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54조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등) 법 제5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5일(도시계획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협의기간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57조제4
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이려는 때에는 미리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한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55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라 함은 다음 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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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을 말한다. 다만, 관리
지역 및 농림지역에 대하여는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면적의 범위안에서 당해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나. 공업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다. 보전녹지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2. 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인 토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지역에 위치하는 토지부분에 대하여 각각의 용도지

역의 개발행위의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개
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의 총면적이 당해 토지가 걸쳐 

있는 용도지역중 개발행위의 규모가 가장 큰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면적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 및 획지의 범위안에서 이
루어지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당해 형질변경과 관련

된 기반시설이 이미 설치되었거나 형질변경과 기반시설

의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2. 당해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3. 초지조성, 농지조성, 영림 또는 토석채취를 위한 경우
  4.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는 지목의 변경을 수
반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토지복원사업

  5.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연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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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에는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그 면적을 산정한다. 
다만,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부지인 경우 또는 제3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는 

면적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삭제 <2004.1.20>
  2. 삭제 <2004.1.20>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다만, 특별시장 광역

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지역여건상 다음 각목의 요건

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

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가.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개발행위가 완료되

었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다른 토지와 고속국도 일반국도 

또는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 하천 공원 등 지형

지물에 의하여 분리될 것

    나.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의 진입도로가 너비 8
미터 이상이고 주간선도로 또는 도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에 직접 연결
될 것

  2.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자연취락지구 개발진

흥지구 또는 위락지구안에 위치한 경우

  3.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에 제1종근린생활시설 또
는 주택(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을 받아야 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4. 계획관리지역(관리지역이 세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지역을 말한다)안에서 다음 각 목의 공장중 부지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의 부지를 종전 부지면적의 50
퍼센트 범위 안에서 확장하는 경우. 이 경우 확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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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는 부지가 종전 부지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한 경우를 포함한다.

    가.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나.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

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도

시계획법 또는 건축법 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장

    다.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공업배치 및 공
장설립에 관한법률 (법률 제6842호 공업배치및공장
설립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얻은 
경우 또는 같은 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한 

경우(별표 27 제2호타목에 따른 면적제한 요건에 적
합하지 아니하여 2003년 1월 1일 이후 그 신청이 반
려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2005년 1월 20일까지 건
축법 제16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한 공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규모에 적합하지 아니함에도 불구

하고 제5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개발행
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연접
개발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간의 변경을 제외한다)
하지 아니하도록 조건을 붙여야 한다.   

제56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57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법 

제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도시계획사업( 택지개발촉
진법 등 다른 법률에서 도시계획사업을 의제하는 사업

을 제외한다)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제55조제1항 각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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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 해당하는 규모(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조례로 규모를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인 경우
  2.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의 토석채취
  3. 삭제 <2008.1.8>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법에 의
하여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 인가 승인 

또는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59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

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가.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나. 부피 1백만세제곱미터 이상의 토석채취
  2. 시 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 1제곱킬로미터 미만인 
토지의 형질변경

    나. 부피 50만세제곱미터 이상 1백만세제곱미터 미만의 
토석채취

  3. 법 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 군 구도시계획위

원회(이하 “시 군 구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를 거쳐야 하는 사항

    가. 면적이 제5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규모 이
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토지의 형질변경

    나.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50만세제곱미터 미만의 
토석채취

    다. 삭제 <2008.1.8>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동항제

2호 각목의 1 또는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법에 의하여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 인가

승인 또는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 도지사가 동항제3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법에 의하여 허가하거나 다
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 인가 승인 또는 협의를 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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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에는 시 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
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를 받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국토해양부장관 또

는 당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발행위의 목적 필요성 배경 내용 추진절차 등을 

포함한 개발행위의 내용(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
해 개발행위를 허가 인가 승인 또는 협의할 때에 포

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2. 대상지역과 주변지역의 용도지역 기반시설 등을 표시

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토지이용현황도
  3. 배치도 입면도(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
우에 한한다) 및 공사계획서

  4.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
  법 제59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라 함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사업 전부
를 말한다. 

제58조 (도시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행위의 심의) 
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중앙도시

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요청하는 때에는 심의가 필요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요청받은 관

계 행정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중앙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

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60조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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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관인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

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
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인 경

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 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전에 미리 제한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에 
관한 고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가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

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61조 (도시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상 수상 공중 수중 또는 지하에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정하여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고, 그 도시
계획시설의 설치 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

이 없는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당해 도시계획시설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상부 또는 하부에 설치하는 경우

  2.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
축물안에 설치한 경우(법률 제6243호 도시계획법개정법
률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에 설치한 경우를 말한다)로서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폐율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건
축물을 증축 또는 대수선하여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나.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

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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획시설이 아닌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3. 도로법 등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규

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아 건축

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법    령 내           용

백두대간보호에

관한법률

제 7조 (보호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 누구든지 보호지역 

중 핵심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12.31, 2005.5.31>

  1. 국방 군사시설의 설치

  2. 도로 철도 하천 등 반드시 필요한 공용 공공용시설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3. 생태통로,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생태복원시설 등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시설의 설치

  4. 산림보호 산림자원의 보전 및 증식과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5.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복원 보수 이전 및 그 보존관

리를 위한 시설과 문화재 및 전통사찰과 관련된 비석

기념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

  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에 

의한 신 재생에너지의 이용 보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

  7. 광산의 시설기준 개발면적의 제한, 훼손지 복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조건하에서의 광산개발

  8. 농가주택, 농림축산시설 등 지역주민의 생활과 관계되
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9. 제1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

(5) 용도지역별 입지 제한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환경/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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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부대시설의 설치
  누구든지 보호지역 중 완충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
작물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5.31>

  1. 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등
  2. 수목원, 자연휴양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
공익시설의 설치

  3. 임도 산림경영관리사(산림경영관리사)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4. 교육 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종교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

  6. 전력 석유 또는 가스의 공급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

는 시설의 설치

  7. 관계 법령에 의한 인가 허가 등을 받은 도별 개발면

적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석회석의 노천채광

  8.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홍보 교

육시설의 설치

  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신고를 한 개인묘지

개인 또는 가족 납골묘의 설치. 다만, 산지관리법 에 
의한 산지 외의 토지에 한한다.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
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부대시설의 설치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8조 (특별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누구든지 특별

보호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의 규정
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
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7.5.17>

  1.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 증축(기존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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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하천 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3. 토석의 채취
  4. 그 밖에 야생동 식물보호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훼

손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군사목적상 필요한 경우
  2. 천재 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

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특별보호구역안에서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
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야생동 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누구든지 특별보호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
정 2007.5.17>

  1.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규정
에 의한 폐기물 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을 버리는 행위

  2. 환경부령이 정하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취사 또는 
야영하는 행위

  3. 야생동 식물의 보호에 관한 안내판 그 밖의 표지물을 

오손 또는 훼손하거나 함부로 이전하는 행위

  4. 그 밖에 야생동 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금지하여야 할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야생동 식물의 보호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제
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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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 (사전환경성검토대상) 사전환경성검토는 환

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

계획과 보전이 필요한 지역 안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이 되는 
행정계획 개발사업의 종류 규모 및 보전이 필요한 지

역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5.31]

습지보전법

제13조 (행위제한) 누구든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이하 “습지보호지역”이라 한다)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

다. 다만,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농
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당해 시설을 농업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7조의 응급조치를 위하여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군 병력투입
작전활동 등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26, 2007.4.11>

  1.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 또는 증축(증축으로 인하
여 당해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연면적이 기존 연면적의 

2배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2. 습지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3. 흙 모래 자갈 또는 돌 등의 채취

  4. 광물의 채굴
  5. 동 식물의 인위적 도입, 경작, 포획 또는 채취(해당 
지역주민이 공동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생계수단 또

는 여가활동 등의 목적으로 지속하여 온 경작 포획 또

는 채취의 경우를 제외한다)
  누구든지 습지주변관리지역 또는 습지개선지역안에서 

야생동 식물보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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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란야생동 식물 또는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규정에 의한 해양생태계교란
생물을 풀어 놓거나 식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2.9, 2006.10.4>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습지주변관리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간척사업, 공유수면매립사업 기타 습지보호
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

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국

토해양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2008.2.29>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협의 대상행위 및 사
업의 규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환경부

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국

토해양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와 협의한 경우를 말한다)
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31, 2007.1.26, 2008.2.29>

  1.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의 자연재해 재해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한 활동 및 구호 등에 필요한 경우

  2. 습지보호지역등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습지보호
지역등에서 농림수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상 부득이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협의의 절차 및 그 요
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2.26>

자연환경보전법

제20조 (생태 경관보전지역의 주민지원) 환경부장관은 

생태 경관보전지역에 수질오염 등의 영향을 직접 미칠 

수 있는 지역(이하 이 조에서 “인접지역”이라 한다)에서 
그 지역의 주민이 주택을 증축하는 등의 경우 하수도법

의 규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을 설

치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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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장관은 생태 경관보전지역 및 인접지역에 대하

여 우선적으로 오수 및 폐수의 처리를 위한 지원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에 필요한 조치 및 환경친
화적 농 임 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

록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태 경관보전지역 및 인접지역

에 대한 지원의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24조 (시 도 생태 경관보전지역 지정절차 등) 시 도

지사는 시 도 생태 경관보전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

고자 하는 때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호의 내
용을 포함한 지정계획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형도를 

첨부하여 당해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인 및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의 협의를 거쳐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시 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이하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 도 조례로 정

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지방환경보전자문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청취 또는 협의의 요청을 
받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그 요

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시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 도 생태 경

관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당해 지역의 위

치 면적 지정연월일 그 밖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가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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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제 5조 (전국수도종합계획의 수립) 환경부장관은 국가 수

도정책의 체계적 발전, 용수의 효율적 이용 및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하

는 전국수도종합계획(이하 이 조에서 “종합계획”이라 한
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 산업 토지 등 수도 공급의 여건에 관한 사항

  2. 수돗물의 수요 전망
  3. 수도 공급 목표 및 정책 방향
  4. 광역상수도의 수요 전망 및 개발계획
  5. 지방상수도의 수요 전망 및 개발계획
  6. 마을상수도의 수요 전망 및 개발계획
  7. 농어촌생활용수의 수요 전망 및 개발계획
  8. 공업용수도의 수요 전망 및 개발계획
  9. 상수원의 확보 및 대체수원(대체수원)의 개발계획
  10. 기존 수도시설의 개량계획
  11. 중수도의 개발 보급계획

  12. 수도사업의 경영체계 개선계획
  13. 수도기술의 개발계획
  14. 수도인력의 확보 및 교육훈련계획
  15. 수도사업의 투자 및 재원조달계획
  16. 수돗물의 수질개선에 관한 사항
  17. 수도시설의 정보화에 관한 사항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 시 도지사 및 관계되는 기관 단체의 장

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 및 시 도지사(이하 이 항에서 “관계기관의 장”
이라 한다)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수립된 종합계획을 

<자연환경보전지역 - 수자원/상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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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수도 공급정책의 변경 등으로 종합계획

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면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

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에
게 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환경관리공단법 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은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수질보전에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안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하게 

하기 위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종말처리

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그 밖에 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접 야기한 자(이하 “원인
자”라 한다)는 종말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1. 환경관리공단법 에 따른 환경관리공단 및 동 공단이 

동법 제17조의4의 규정에 따라 출자한 법인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의 시행자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의 규정
에 따른 사업시행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준하는 종말처리시
설을 설치 운영할 능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말처리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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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 (사전환경성검토대상) 사전환경성검토는 환경

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
상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계획과 보전이 필요한 지역 

안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8>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의 대상이 되는 
행정계획 개발사업의 종류 규모 및 보전이 필요한 지

역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5.31]
  [시행일:2009.1.1] 제25조의2제1항

팔당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제 5조 (오수배출시설) 건축연면적 400 이상의 숙박

업 식품접객업 및 건축연면적 800 이상의 오수배출시

설은 권역에의 입지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발생되
는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전량 유입 처리하는 건축

물이거나 지역주민의 공공복리시설로서 생물화학적산소요

구량(BOD) 및 부유물질(SS)을 각각 20 /L(수변구역은 10
/L) 이하로 처리하여 방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모 미만의 오수배출시설로서 
권역 중 하수처리구역외 지역에서의 토지의 연접 인

접 또는 필지 분할 등에 따른 입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권역 중 하수처리구역에서의 오수배출시설의 입지기

준은 별표 4와 같다.
  비오수배출시설은 특별대책지역에의 입지를 허용한다. 
다만, 권역에 동일 건축물에 비오수배출시설이 오수배

출시설과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오수배출시설

의 건축연면적과 오수배출시설의 건축연면적을 각각 합

산한 총 건축연면적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규모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입지를 허용한다.

  권역에는 오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 처리하

여 방류하거나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및 부유물질
(SS)을 각각 20 /L(수변구역은 10 /L) 이하로 처리하여 
방류하는 오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입지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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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조 (폐수배출시설) 특별대책지역에는 1일 폐수배출량
이 200 이상인 폐수배출시설의 입지를 허용하지 아니

한다. 다만, 권역에는 발생폐수를 생물화학적산소요구

량(BOD) 30 /L 이하로 처리한 후 방류하거나 하수종말
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입지를 허

용한다.
  특별대책지역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

률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입지를 허

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3.6)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

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입지

를 허용한다.
  1. 도시계획구역 내의 출판 인쇄 사진처리 및 기록매체 

복제시설, 병원시설, 세탁시설, 산업시설의 폐가스 분

진, 세정 응축시설, 이 화학시험시설의 폐수배출시설

로서 발생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2. 특별대책지역에 설치된 폐수배출시설 중 원료 부원

료 제조공법 등의 변경에 의하여 시행규칙 제39조에서 
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로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
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
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
한다.

    가.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분
류가 변경되지 않는 경우

    나. 2007. 12. 12일 이전에 법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
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후, 설치 운

영중인 시설(개정 2008.3.6)
  권역에서 토지이용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입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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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별표 3 제3호의 입지기준을 적용한다.

제 7조 (가축분뇨배출시설) 권역에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축산
폐수배출시설의 입지를 허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3.6)

제 8조 (폐기물처리시설) 특별대책지역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동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재활용신고자가 설치하는 폐기물재활

용시설의 입지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입
지를 허용한다.

  1. 시장 군수 구청장이 당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

기물 또는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

기 위한 시설로서 폐수를 배출하지 않거나 발생된 폐수

를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전량 유입 처리하는 경우 

  2. 시장 군수 구청장이 당해 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폐

기물 처리를 위해 수집 운반을 위탁해야 할 경우로서 

해당 업체가 폐수를 배출하지 않거나 발생된 폐수를 하

수종말처리시설로 전량 유입 처리하는 경우 

  3. 도자기파편재생시설(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거나 특정
수질유해물질이 용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4. 폐목재로 숯 활성탄 톱밥등을 제조하거나 나무제품

의 원료로 가공하는 시설(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는 경
우에 한한다)

제 9조 ( 권역에서의 용도변경) 권역 중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개축 등의 

건축(이하 “용도변경”이라 한다)은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
는 시설의 입지가 이 고시를 비롯한 관계법령에 적합한 

경우에는 허용한다. 이 경우 복합건축물 또는 동일 필지
(별표 3의 규정에 의한 연접 인접 필지를 포함한다)내의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각각 또는 그 합계의 건축연면적이 

이 고시의 규정에 의한 입지제한 규모를 초과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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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야 한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시설용량을 초과하여 하수가 발생

하는 하수처리구역내에서 오수배출시설의 규모증설 없이 

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는 제

1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연접 인접에 따른  건축연면적 

합산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비오수배출시설을 오수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가축분
뇨배출시설 또는 폐기물처리시설로의 용도변경은 용도변

경을 하고자 하는 시설의 입지가 이 고시를 비롯한 관계

법령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한다.(개정 2008.3.6)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 (수변구역의 지정등) 환경부장관은 한강수계의 수

질보전을 위하여 팔당호, 남한강(팔당댐부터 충주 조정지
댐까지의 구간에 한한다), 북한강(팔당댐부터 의암댐까지의 
구간에 한한다) 및 경안천(하천법에 의하여 지정된 구간에 
한한다)의 양안중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 고시한다.

  1.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의 
경우에는 당해 하천 호소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
내의 지역

  2. 제1호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당해 하천 호소의 경계로

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변구역을 지정
고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
을 수변구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개정 2001.1.16>

  1. 상수원보호구역
  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3.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보
호구역

  4. 하수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처리구역으로
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 운영중인 지역

  5. 하수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설치인
가를 받은 하수처리예정구역



부 록

396

법    령 내           용

  6.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중 기존 취락지구(이 법 시행당
시 자연부락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의 경우 제4항의 규
정에 의한 현지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제외한다)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이 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
당하는 때에는 수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수변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
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대표, 
전문가등으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현지 실태조사후 관할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

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01.1.16>

제 4조 (수변구역의 지정 등) 환경부장관은 한강수계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팔당호, 한강(팔당댐부터 충주 조정
지댐까지의 구간으로 한정한다), 북한강(팔당댐부터 의암
댐까지의 구간으로 한정한다) 및 경안천( 하천법 에 따라 

지정된 구간으로 한정한다)의 양안(양안) 중 다음 각 호
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수

변구역으로 지정 고시한다.
  1. 특별대책지역은 그 하천(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호소( 수질 및 수생태계 보
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호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은 그 하천 호소(호소)의 경계
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이하 “수변구역”
이라 한다)을 지정 고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지역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
정 2007.12.21>

  1. 상수원보호구역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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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4.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
른 도시지역과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
단위계획구역(주거형으로 한정한다)

  6. 법률 제5932호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
관한법률 시행 당시 자연부락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

로서 제4항에 따른 현지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제외되
는 지역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이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여

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제11조제2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
이 설치되어 그 지역이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
고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한다.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

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대표, 전문가 등으로 조
사반을 구성하여 현지 실태 조사 후 관할 도지사와 협의

를 거쳐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변구

역을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8.3]
  [시행일:2008.9.22] 제4조제2항제3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 (수변구역의 지정 등) 환경부장관은 낙동강수계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계획홍
수위선을 기준으로 한다)과 그 상류지역중 대통령령이 정
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으로서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

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수변구역(수변구역)으로 지정 고

시한다.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댐 

및 그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당해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
천은 제외한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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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수변구
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

  1. 상수원보호구역
  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3.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보
호구역

  4. 하수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처리구역
  5. 하수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인가를 받은 하
수종말처리시설의 예정하수처리구역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
한 도시지역

  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
한 준도시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8.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이 제2항제1호 내지 제4호 가운
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변구역의 지정을 해

제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

계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전문
가, 주민대표 등으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현지 실태를 조
사한 후 관할 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변구역

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 4조 (수변구역의 지정 등) 환경부장관은 낙동강수계

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계획
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을 기준으로 한다]과 그 상류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으로서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수변구역(수변구
역)으로 지정 고시한다.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댐 및 그 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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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유입되는 하천[해당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지천)
은 제외한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을 지정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상수원보호구역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3.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4.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
른 도시지역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
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으로 한정한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7.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 고시된 수변구역(이
하 “수변구역”이라 한다)이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

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제
23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그 지역이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
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
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한다.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

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전문가, 주민대표 
등으로 조사반(조사반)을 구성하여 현지 실태를 조사한 
후 관할 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
와 협의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변구

역을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시행일:2008.9.22] 제4조제2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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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 (수변구역의 지정 등) 환경부장관은 금강수계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계획홍
수위선을 기준으로 한다) 및 그 상류지역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수변

구역(수변구역)으로 지정 고시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과 특별대책지역안의 금강본류
인 경우에는 당해 댐 및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2. 제1호외의 지역으로서 금강본류인 경우에는 당해 하천
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

  3. 금강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하천의 경우에는 당해 하천
의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변구역을 지정하
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수
변구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

  1. 상수원보호구역
  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3.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보
호구역

  4. 하수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처리구역
  5. 하수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인가를 받은 하
수종말처리시설의 예정하수처리구역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
한 도시지역

  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
한 준도시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8.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이 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1
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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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전문
가, 주민대표 등으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현지 실태를 조
사한 후 관할 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변구역

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 4조 (수변구역의 지정 등) 환경부장관은 금강수계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계획홍
수위선(계획홍수위선)을 기준으로 한다] 및 그 상류지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지역을 수변구역(수변구역)으로 지정 고시한다. 다
만, 제3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
역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과 특별대책지역의 금강 본류
(본류)인 경우에는 해당 댐과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
미터 이내의 지역

  2. 제1호 외의 지역으로서 금강 본류인 경우에는 해당 하
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

  3. 금강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하천인 경우에는 그 하천
의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을 지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수변구역에

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상수원보호구역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3.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4.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
른 도시지역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
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으로 한정한다)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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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7.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 고시된 수변구역(이
하 “수변구역”이라 한다)이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

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제
21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그 지역이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
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한다.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

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전문가, 주민대표 
등으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현지 실태를 조사한 후 관할 

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
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변구

역을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7]
  [시행일:2008.9.22] 제4조제2항제3호

영산강 섬진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 (수변구역의 지정 등) 환경부장관은 영산강 섬진

강수계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주암호 동복호 상사

호 수어호 및 환경부령이 정하는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계획홍수위선을 기준으로 한다)과 그 상류지역중 당해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 및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

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지역을 수변구역(수변구역)으로 지정 고시한다. 다만, 
당해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 또는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역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변구역을 지정하
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수



부록 1. 공장설립 관련 규제 법령

403

법    령 내           용

변구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02.2.4>
  1. 상수원보호구역
  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3.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보
호구역

  4. 하수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처리구역
  5. 하수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인가를 받은 하
수종말처리시설의 예정하수처리구역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
한 도시지역

  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
한 준도시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이 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1
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전문
가, 주민대표 등으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현지 실태를 조
사한 후 관할 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변구역

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 4조 (수변구역의 지정 등) 환경부장관은 영산강 섬

진강수계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

을 수변구역(수변구역)으로 지정 고시한다. 다만, 해당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지류)나 자
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주암호 동복호 상사호 수어호 및 환경부령으로 정

하는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
선)을 기준으로 한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
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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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1호의 상류지역 중 해당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경
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지역

  3. 제2호의 하천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500
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변구역을 지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수변구역에

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상수원보호구역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3.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4.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
른 도시지역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
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으로 한정한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 고시된 수변구역(이
하 “수변구역”이라 한다)이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제21조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
치되어 그 지역이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
처리구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변
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한다.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

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전문가, 주민대표 
등으로 조사반을 구성하여 현지 실태를 조사한 후 관할 

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
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변구

역을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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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개정 2007.12.27]
  [시행일:2008.9.22] 제4조제2항제3호 

하천법

제10조 (하천구역의 결정 등) 하천관리청은 제7조제6항에 
따라 하천의 명칭 및 구간의 지정 또는 지정의 변경 해

제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지역을 하천구역으로 결정 또는 변경하거나 하천

구역을 폐지하여야 한다.
  1.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이하 “하천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완성제방(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서 기준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데 필요한 

단면을 가지고 있어서 구조적 안정성이 이미 확보된 제

방을 말한다)이 있는 곳은 그 완성제방의 부지 및 그 
완성제방으로부터 하심측(하심측)의 토지

  2. 하천기본계획에 계획제방(제방을 보강하거나 새로이 
축조하도록 계획된 제방을 말한다)이 있는 곳은 그 계
획제방의 부지 및 그 계획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

  3. 하천기본계획에 제방의 설치계획이 없는 구간에서는 
계획하폭(하천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기준
이 되는 홍수량만큼의 물이 소통하는데 필요한 양안 사

이의 폭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토지
  4. 댐 하구둑 홍수조절지 저류지의 계획홍수위(하천시
설의 설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홍수량

만큼의 물이 소통하는 경우 그 수위를 말한다. 이하 같
다)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

  5. 철도 도로 등 선형 공작물이 제방의 역할을 하는 곳

에 있어서는 선형 공작물의 하천측 비탈머리를 제방의 

비탈머리로 보아 그로부터 하심측에 해당하는 토지

  6.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하천에 있어서는 하
천에 물이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 그 토
지 주변에서 풀과 나무가 자라는 지형의 상황, 홍수흔
적, 그 밖의 상황을 기초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에 따라 평균하여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를 것으로 판
단되는 수면 아래에 있는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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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하천구역을 결정하려는 때
에는 중앙하천관리위원회 또는 지방하천관리위원회(이하 
“하천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하천구
역을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제6항은 제1항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 변경 및 

폐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하천관리청은 제3항에 따라 하천구역의 결정 변경 또

는 폐지의 고시를 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하천구역의 결정 변경 또는 폐지는 제3항에 따른 고
시가 있는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하천구역으로 
된 때에는 국가하천인 경우 국유재산법 에 따른 국유재

산으로, 지방하천인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는 제6조 제9조 및 제28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
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

가를 받아 하천공사나 하천의 유지 보수를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허가
를 요하지 아니한다.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그 
허가사항이 하천기본계획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천관리청은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 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하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함에 있어서 특히 필
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공사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하천관리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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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하천관리청은 제5항에 따른 인가를 한 때에는 건설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는 하천에 관한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하천관리청에 공사준공보고서를 제출

하고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하천관리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
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준공인

가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하천관리청은 제7항에 따른 준공인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 그 공사가 제5항에 따라 인가받은 하천공사실시계
획의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준공인가

를 하여야 한다.
  제8항에 따라 준공인가된 하천시설에 대하여는 준공인
가 다음날부터 제27조제5항에 따라 이를 유지 보수하여

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제33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
항에 따른 허가사항과 2 이상 서로 중복되거나 관련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와 그 밖의 허가절차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 (하천의 점용허가 등) 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
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토지의 점용
  2. 하천시설의 점용
  3.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

  4.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5. 토석 모래 자갈의 채취

  6. 그 밖에 하천의 보전 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하천점용허가”라 한다)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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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의 오염으로 인한 공해, 그 밖의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함에 필요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하천의 구조 시설 기준에의 적합 여부

  2. 하천기본계획에의 적합 여부
  3. 공작물의 설치로 인근 지대에 침수가 발생하지 아니하
도록 하는 배수시설의 설치 여부

  4. 하천수 사용 및 공작물 설치 등으로 수문조사시설 등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에는 이

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여 농작
물을 경작하는 행위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재채취 등 하천 및 하천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3.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
  4.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하천의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 밖에 하천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30조제9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제30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과 중복되거나 관련되
는 경우에 준용한다.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및 세부적인 기준 등에 필요

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제4항은 하천점용허가에 관하여 준용하고, 제30
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
에 따른 점용허가에 관하여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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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제 9조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문화재청장은 제

5조,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문화재 보호
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

역을 지정할 수 있다.
  문화재청장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지정
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문화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
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때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
여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할 시기에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

지 그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28>

  1. 해당 문화재의 보존가치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3.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 조정 및 적

정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
정 2008.3.28>

전통사찰보존법

제 6조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 및 행위 제한) 시 도

지사는 제4조제4항 전단에 따라 전통사찰을 등록하면 그 
전통사찰의 경내지 중 전통사찰 및 수행 환경의 보호와 

풍치 보존에 필요한 지역을 전통사찰보존구역으로 지정

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통사찰보존구역에서
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통

<자연환경보전지역 - 문화재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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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의 보존 유지 및 발전과 수행 환경을 해치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1. 다음 각 목에 규정된 목적 외의 목적을 위한 건조물의 
설치 및 변경 행위

    가. 불교의 포교(포교)와 수행
    나. 전통사찰의 유지와 발전
    다. 공익 활동
  2. 영업 행위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 9조 (허가 사항) 전통사찰의 주지는 동산이나 부동산

(해당 전통사찰의 경내지에 있는 그 사찰 소유 또는 사찰 
소속 대표단체 소유의 부동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양도하려면 소속 대표단체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
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전통사찰의 주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행위를 하려면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
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제1호
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대표단체 대표자의 승

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동산 또는 부동산을 대여(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2. 경내지에서 건조물을 신축 증축 개축 또는 철거하는 

행위

  3. 경내지가 자연공원법 에 따른 자연공원 또는 공원보

호구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

시공원 녹지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위치한 경우 그 

경내지에서의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4
호까지의 규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24조제1항 제27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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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5. 산지관리법 제5조에 따른 보전산지에 위치한 전통사
찰의 경내지에서 불사(불사)를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을 설치하는 행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
항에 따른 허가신청 대상 행위가 전통사찰 보호에 지장

을 주지 아니하고 수행 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경우

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에 따른 허가신청 대상 행위는 각 해당 법률의 허가기준

에도 맞아야 한다. <개정 2008.2.29>
  1. 전통사찰의 이용 가치를 높이는 행위일 것
  2. 주민을 위한 편의 제공 등 공공용 목적일 것
  3. 전통문화의 보급과 활용에 이바지할 것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일 것

  시 도지사는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
른 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라 허가나 신
고가 의제(의제)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관계 행
정기관의 장과도 협의하여야 한다.

  전통사찰의 주지가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에 따른 행위에 대하여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각

각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

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1. 자연공원법 에 따른 자연공원이나 공원보호구역에서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에 대
한 허가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제
27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의 행위에 대한 허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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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제4항에 따른 입목 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5. 건축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
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내용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
한 경우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한다.

제10조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 시 도지사

는 직권에 의하거나 전통사찰 주지가 요청한 경우 전통

사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통사찰 

경내지 주변 지역을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으로 지

정할 수 있다.
  시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
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심의와 관

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하며, 전통사찰 역
사문화보존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

시하여야 한다.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에서 도로나 철도의 건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의 

실시계획 등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인 허가 등을 

받기 전에 시 도지사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

며, 시 도지사는 사업계획에 대한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의 

심의 결과 전통사찰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계획의 조정이나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건축법 제11조제1항의 허가권자는 전통사찰 역사문
화보존구역에서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그 건축물의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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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제18조 (용도지구) 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을 효과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용

도지구를 공원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05.3.31>
  1. 공원자연보존지구(이하 “자연보존지구”라 한다)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지역

    가.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한 곳
    나. 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지니고 있는 곳
    다.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야생 동 식물이 살고 

있는 곳

    라. 경관이 특히 아름다운 곳
  2. 공원자연환경지구(이하 “자연환경지구”라 한다) : 자연
보존지구의 완충공간(완충공간)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공원자연마을지구(이하 “자연마을지구”라 한다) : 취락
의 밀집도가 비교적 낮은 지역으로서 주민의 취락생활

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지역

  4. 공원밀집마을지구(이하 “밀집마을지구”라 한다) : 취락
의 밀집도가 비교적 높거나 지역생활의 중심 기능을 수

행하는 지역으로서 주민의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

요한 지역

법    령 내           용

도 규모 및 형태가 전통사찰 및 수행 환경의 보호와 풍

치 보존을 위하여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3.21>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 범위, 지정 절차,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연환경보전지역 - 공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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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공원집단시설지구(이하 “집단시설지구”라 한다) : 자연
공원에 들어가는 자에 대한 편의제공 및 자연공원의 보

전 관리를 위한 공원시설이 모여 있거나 모아 놓기에 

알맞은 지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자연공원안의 대통령령
이 정하는 해안 및 섬지역에서 허용되는 행위기준은 다

음 각호의 행위기준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07.1.3, 2008.3.21>
  1. 자연보존지구
    가. 학술연구, 자연보호 또는 문화재의 보존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최소한의 행위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소한의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

    다. 군사시설 통신시설 항로표지시설 수원(수원)보호
시설 산불방지시설 등으로서 이 지역이 아니고는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소

한의 시설의 설치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증절차를 거친 사찰의 복원과 
사찰경내지(사찰경내지)에서의 불사(불사)를 위한 시
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다만, 부대시설중 찻집
매점 등 영업시설의 설치는 경내건조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 및 이에 연결되어 있는 그 부속토지에 한

한다.
    마. 문화관광부장관이 종교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의 

시설물중 자연공원으로 지정되기 전의 기존 건축물

에 대한 개축 재축, 대통령령이 정하는 고증절차를 
거친 시설물의 복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

내의 부대시설의 설치

    바.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사업으로서 자연상태로 그
냥 두면 심각한 자연의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 이

를 막기 위하여 실시되는 최소한의 사업

    사. 자연환경지구에서 자연보존지구로 변경된 지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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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상지역 허용기준에 따라 공원

관리청과 거주민(공원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로서 주
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간에 자발적 협약
을 체결하여 행하는 임산물의 채취행위

  2. 자연환경지구
    가. 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밀집하지 아니하는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

    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용기준 범위 안에서의 농지 
또는 초지 조성행위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라. 농업 축산업 등 1차산업행위 및 대통령령이 정하
는 국민경제상 필요한 시설의 설치

    마. 임도(임도)의 설치(산불진화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
한다), 조림, 육림, 벌채, 생태계 복원 및 사방사업법
에 의한 사방사업

    바. 자연공원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그 지구 안에 있는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주위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범위안에서 실시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규모 이하의 증축 개축 재축 및 그 부대시설

의 설치와 천재 지변이나 공원사업으로 이전이 불

가피한 건축물의 이축(이축)
    사. 자연공원을 보호하고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의 안

전을 지키기 위한 사방(사방) 호안(호안) 방화(방
화) 방책(방책) 및 보호시설 등의 설치

    아. 군사훈련 및 농로 제방의 설치 등 대통령령이 정

하는 국방상 공익상 필요한 최소한의 행위 또는 시

설의 설치

    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개인묘지의 설치(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망한 경우에 한한다)

  3. 자연마을지구
    가. 자연환경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의 

설치 및 생활환경 기반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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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자연마을지구의 자체기능상 필요한 시설 또는 행위
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행위

    라.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가내공업(가내공업)
  4. 밀집마을지구
    자연공원의 보전 관리에 심각한 지장을 주지 아니하

는 행위. 이 경우 자연공원의 보전 관리에 심각한 지

장을 주는 행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집단시설지구
    가. 공원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나. 집단시설지구로 결정되기 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하

여 실시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

의 개축 및 재축

  공원관리청은 제1항제5호의 집단시설지구를 공원계획
으로 세분할 수 있다.

  용도지구의 지정 변경(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보호
구역을 공원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공원계획을 결정 고시할 당시 제20조 또는 제23조의 규
정에 의한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사항

이 새로운 용도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아니

하는 경우에도 허가에 따른 공사 또는 사업 등을 계속할 

수 있다.
  자연마을지구 또는 공원보호구역을 자연환경지구 또는 

자연보존지구로 변경하는 공원계획을 결정 변경고시할 

당시 당해 지역에 설치된 건축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증축 개축 및 재축과 자체기능상 필요한 

시설로의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08. 
3.2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 (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등) 공원녹지기

본계획수립권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

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 및 관계전문

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권자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제50조의 규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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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 도도시공원위원회 또는 시 군도시공원위원회(도
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
군 구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문과 지
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
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
야 한다.

  공원녹지기본계획수립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 시 도도시공원위원회 또는 시 군도시공원

위원회의 자문, 지방의회의 의견청취과정에서 제시된 의
견이나 자문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공

원녹지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법    령 내           용

농지법

제39조 (전용허가의 취소 등)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장 군

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
가 또는 제38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림수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관계 공

사의 중지,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
의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6
호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신
고한 것이 판명된 경우

  2. 허가 목적이나 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 
또는 사업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

<농림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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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농지전용 목적사업과 관
련된 사업계획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상 대지의 조성, 시설물의 설치 등 농
지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전용 목적

사업에 착수한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5.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6. 허가를 받은 자나 신고를 한 자가 허가취소를 신청하
거나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

  7. 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 공사의 중지 등 이 조 본문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산림기본법

제16조 (산림자원의 조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조림

육림 등의 산림자원 조성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우량한 종자와 묘목의 공급 

등 산림자원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

립 시행하여야 한다.

산지관리법

제14조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
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
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1.26, 
2008.2.29>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지전용허

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에게 협

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한 
후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산지전용신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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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용도로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농림수산식품부령
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1.26, 2008.2.29>

  1. 임도 산림경영관리사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및 산

촌산업개발시설 등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2. 산불의 예방 및 진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해응급
대책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3. 수목원 자연휴양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

공익시설의 설치

  4.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의 설치
  5.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6. 건축법 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이 아

닌 간이농림어업용 시설과 농림수산물의 간이처리시설

의 설치

  7. 지하자원의 탐사 또는 시추시설의 설치(농림수산식품부
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시설의 설치를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임시로 설치
하는 경우에 한한다)

  9. 가축의 방목
  10. 문화재보호법 에 의한 문화재지표조사

  11. 산채 약초 특용작물 야생화 및 관상수의 재배

  12. 물건의 적치
  13. 그 밖에 농림어업용의 경미한 시설의 설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신고를 받
은 때에는 그 신고내용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시설 및 행위의 범위, 설치지역, 설치조건 등에 적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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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수

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지전용신

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행하는 산림청장

과의 협의 및 그 처분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초지법

제21조의2 (초지안에서의 행위제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조성된 초지안에서는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2.29>

  1. 토지의 형질변경 및 공작물의 설치
  2. 분묘의 설치
  3. 토석의 채취 및 반출
  4. 기타 초지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농림수산식
품부령이 정하는 행위

  [본조신설 1999.2.5]

제23조 (초지의 전용 등) 이 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의 전

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6.9.27>

  1. 중요산업시설 공익시설 주거시설 또는 관광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2. 농지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농업인이 건축하
는 주택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3. 농수산물의 처리 가공 보관시설 및 농수산시설의 용

지로 전용하는 경우

  4. 농작물재배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다만, 과수용지 이외
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에는 경사도 15도 이내의 초지
에 한한다.

  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
정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6.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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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

  7.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하기 위하여 전용

하는 경우

  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창업을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9. 그 밖에 시장 군수가 시 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특

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초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
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초지전용의 면
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06.9.27>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부터 

25년이 경과된 초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
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06.9.2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초지를 공용 또는 공공용시

설의 용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신고에 갈음하
여 시장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한 사항을 변경하
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6.8.8, 1997.4.10, 
1999.2.5, 2006.9.27>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조
성된 초지를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가축을 기르기 위한 
축사(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축사를 제외한다)의 용지
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초지전용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초지를 전용할 수 있

다. <신설 2002.5.13, 2006.9.27>
  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
나 신고 또는 협의(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
고 또는 협의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초지의 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체초지조성비를 축

산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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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다만, 시장 군수는 제1항제5호 내지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1993.6.11, 
1996.8.8, 1997.4.10, 1999.1.29, 1999.2.5, 2002.5.13, 2006.2.21, 
2006.9.27, 2007.4.11, 2008.2.29>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산업시설을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에 
전용하는 경우

  3. 농업 축산업 임업 및 수산업에 필요한 용지로 전용

하는 경우

  4. 삭제 <2006.9.27>
  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승인을 얻은 개
발사업중 체육시설의설치 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
제1호의 등록체육시설업에 속하는 골프장업의 시설에 
필요한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

  6. 기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전용의 경우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
가 신고 또는 협의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제6항의 규정
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의 납입기준 및 감면기준과 그 절

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2.5.13, 2006.9.27>
  [전문개정 1991.5.31]

낙농진흥법

제 4조 (낙농지구)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초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초지를 중
심으로 지역여건이 낙농경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곳을 

낙농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1999.2.5, 2008.2.29>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낙농지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낙농지구의 개발과 자
금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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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방사업법

제 4조 (사방지의 지정) 사방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산림청장이 이를 지정한다. 이 경우 하천법 에 

의한 하천에 대하여 야계사방사업을 시행할 사방지를 지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

다. <개정 2001.7.24, 2006.12.28>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방지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지역을 변경한 때
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1.7.24>

  제1항에 따른 사방지 지정 대상지가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규모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방지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7.8.3>

토양환경보전법

제17조 (토양보전대책지역의 지정) 환경부장관은 대책기

준을 넘는 지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

수 구청장이 요청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관계중앙행정기

관의 장 및 관할 시 도지사와 협의하여 토양보전대책지

역(이하 “대책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

책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7.12.13, 2001.3.28, 
2004.12.31>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구역중 특히 토양보전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당해 지역의 토양오

염의 정도가 대책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더라도 관할 

시 도지사와 협의하여 이를 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4.12.3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책지역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책지역을 지정
할 때에는 당해 지역의 위치 면적 지정년월일 지정목

적 기타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고
시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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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전기통신법

제 7조 (토지등의 사용) 국방부장관은 군용통신의 선로 

및 그 부속시설(이하 선로등이라 한다)의 설치 또는 보수
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 공유 또는 사유의 토지
와 이에 정착한 공작물이나 수면, 수저 또는 영조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1.3.8>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
는 그 토지등의 소관청,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미리 통
지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미리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중 또는 사용후에 지체없이 통지하

여야 한다. <개정 1991.3.8>
  제2항의 경우에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
나 거소의 불명으로 인하여 통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용목적과 사용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

다. <개정 1991.3.8>

군사시설보호법

제 8조 (보호구역안에서의 금지사항) 보호구역안에서는 다
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
정 1997.1.13>

  1. 보호구역의 표지나 출입통제표찰의 이전 또는 손괴
  2. 군사시설의 촬영 묘사 녹취 측량 및 이에 관한 문서

나 도화등의 발간 또는 복제.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
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공공사업을 위하여 미리 관할

부대장등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통제보호구역안에서의 주택 기타 구조물의 신축 또는 
증축.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으로서 관할부대장
등이 군사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군용항공기지법

제 2조의3 (건축물등의 설치기준) 법 제8조제2항 단서의 규
정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높이

는 지표면으로부터 당해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상단까지

의 높이로 산정한다. 이 경우 지표면은 형질변경등 인위
적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자연적 상태의 지표면으

<공공시설보호/특정시설보호 입지제한>



부록 1. 공장설립 관련 규제 법령

425

법    령 내           용

로서 당해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대지로 사용될 부분중 

가장 낮은 부분으로 한다.
  [본조신설 1993 5 26]

지하수법

제13조 (지하수보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지하수보전구

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계 법률
에 의하여 승인을 얻거나 허가를 받아 제2호의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1999.3.31, 
2001.1.16, 2005.3.31, 2005.5.31, 2006.9.27, 2007.5.17>

  1.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
는 규모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행위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물질을 배출 제조 또는 저

장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나.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다. 하수도법 제2조제1호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오

수 분뇨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축분뇨
    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마.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
오염물질

  3. 지하수의 수위저하 수질오염 또는 지반침하 등 명백

한 위험을 가져오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시장 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보

전구역안에서 새로운 지하수의 개발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신설 2001.1.16, 2005.5.3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에 관하여는 제7조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9 3 31>

온천법

제15조 (온천보호를 위한 토지굴착 제한) 누구든지 온천

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 안에서는 지하수를 개

발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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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및 가정생활용수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 군수는 온천원보호지구 또는 온천공보호구역 안

에서 건설공사 등 온천수를 용출시킬 목적 외의 목적으

로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도 토지의 굴착으로 인하여 

온천수의 용출량 또는 성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될 때에는 토지를 굴착하는 자에게 기존 온천의 보

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토

지를 굴착하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

여야 한다.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1조 (산업단지지정의 제한) 산업입지법 제8조의2 및 동
법시행령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정면적 또는 미분
양 비율은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1. “지정면적”이라 함은 산업입지법 제6조 제7조 또는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표시된 산
업단지의 면적을 말한다. 

  2. “미분양비율”이라 함은 미분양면적을 분양대상면적으
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분양대상면적이라 함
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면적중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 또는 임대공고를 
하고 개발에 착수한 면적을 말하며, 미분양면적이라 함
은 분양대상면적중 분양 또는 임대계약이 체결되지 아

니한 면적을 말한다. 
  3. 제2호에 따른 미분양비율 산정은 최근의 입지수요와 
분양동향 반영을 위해  최근 20년내에 지정된 산업단지
(당해년도 포함)를 대상으로 하되, 분양공고 후 분양계
약이 일정기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여 분양공고 후 3
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산업단지(부분 분양공고된 경우
는 당해 부분)는 제외한다. <신설 2008.1.4>

제14조 (공공녹지 도로 철도 및 환경기초시설) 산업단지
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공공녹지(도시공원 및 녹
지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녹지 단, 유원지는 제외한다) 도로 철도 및 환경기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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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8, 2008.1.4>
  1. 산업단지안의 녹지확보 및 설치기준<개정 2008.1.4>
    가. 산업단지규모별 녹지비율은 다음과 같다.
      1) 산업단지의 규모가 3제곱킬로미터이상인 경우에는 

산업단지 면적의 10%이상 13%미만
      2) 산업단지의 규모가 1제곱킬로미터이상 3제곱킬로

미터미만인 경우에는 산업단지 면적의 7.5%이상 
10%미만 

      3) 산업단지의 규모가 1제곱킬로미터미만인 경우에는 
산업단지 면적의 5%이상 7.5%미만

    나. 공공녹지의 최소규모는 500제곱미터이상으로 하며, 
단지주변 2백미터 안에 공공녹지가 있는 경우나 매
립지와 같이 평지에서 공공녹지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2%의 범위안에서 하향조정하되, 3제곱킬로
미터이상의 산업단지로서 산업단지의 특성 및 입지

정책상 필요하여 관계부처 간에 협의를 거친 경우에

는 2%의 범위안에서 추가로 하향조정할 수 있다.
    다.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연구 과학산업단지를 유치하

기 위하여 산업단지를 지정하는 경우와 지형여건상 

우량 산림 및 자연경관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로서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녹지비율을 상향조정할 수 있다.
    라.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

설부지(매립의 방법에 의한 처리시설에 한하며, 매립
완료후 녹지외의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와 개
발지구 내 중요유적이 출토되어 사적(史籍)으로 보존
될 경우에 동 지역을 가목의 녹지비율에 포함한다. 
<개정 2006.12.8.>

    마. 산업단지내 공원 또는 녹지로 지정된 부지내 토지
이용상 녹지기능이 아닌 (저수지 및 공공공지 등)시
설이 포함 또는 설치될 경우 산업단지의 지형적 여

건을 고려하여 기준 녹지비율에서 2%까지 상향조정
할 수 있다.<신설 2006.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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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공공녹지에 대한 설치기준, 방법, 관리등은 도시공
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이행하되, 녹지
조성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수종선택, 식재밀도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조성하여야 한다.<신설 2008. 
1.4.>

  2. 산업단지안의 도로확보기준
    가. 단지규모별 적정 도로면적비율은 산업단지의 규모

가 1제곱킬로미터이상인 경우에는 산업단지 면적의 
10%, 1제곱킬로미터미만인 경우에는 산업단지 면적
의 8%이상으로 한다.

    나. 공장부지가 평균 1만제곱미터이하의 소규모로 획지 
분할된 경우에는 도로면적비율을 산업단지 면적의 

2%범위안에서 상향조정할 수 있다.
    다. 도시계획도로등 지역간 연결도로가 단지내를 통과

하지 아니할 경우 또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평균 10
만제곱미터이상의 대규모 공장이 입지하여 세부도로

망 계획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면적비율

을 하향조정할 수 있다.
    라. 단지내 간선도로의 폭은 원칙적으로 화물자동차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15미터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3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그
러하지 아니한다.

  3. 산업단지 연결도로의 확보기준 : 산업단지의 건설에 
따른 교통수요와 기존도로의 소통능력 교통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역간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충분한 연결도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4. 인입철도의 건설 검토 의무화 : 교통효율성 증대와 수
송수단간 분담구조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산업

단지 인입철도 건설여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야 한다.<신설 2006.12.8.>
  5. 산업단지의 환경기초시설 설치기준 : 산업단지에는 수
질환경보전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종말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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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6. 공영주차장 건설 검토의무화 : 화물주차장외에 산업단
지 근로자 및 이용자들의 주차편의를 위한 공영주차장

의 설치를 위해 당해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설치여

부와, 설치가 필요한 경우 그 규모에 대하여 검토하여
야 한다.<신설 2006.12.8.>

법    령 내           용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11조 (산업단지지정의 제한) 산업입지법 제8조의2 및 동
법시행령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정면적 또는 미분
양 비율은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1. “지정면적”이라 함은 산업입지법 제6조 제7조 또는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표시된 산
업단지의 면적을 말한다. 

  2. “미분양비율”이라 함은 미분양면적을 분양대상면적으
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분양대상면적이라 함
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면적중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 또는 임대공고를 
하고 개발에 착수한 면적을 말하며, 미분양면적이라 함
은 분양대상면적중 분양 또는 임대계약이 체결되지 아

니한 면적을 말한다. 
  3. 제2호에 따른 미분양비율 산정은 최근의 입지수요와 
분양동향 반영을 위해  최근 20년내에 지정된 산업단지
(당해년도 포함)를 대상으로 하되, 분양공고 후 분양계
약이 일정기간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여 분양공고 후 3
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산업단지(부분 분양공고된 경우
는 당해 부분)는 제외한다. <신설 2008.1.4>

<관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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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9조 (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 중앙행
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의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내용

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을 허가 인가 승인 또는 결정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도시계
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
양부장관의 협의 또는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제26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24
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는 자

에게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
안서에는 도시관리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
은 자는 그 처리결과를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
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사항외에 도시관리계획의 
제안, 제안서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28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국토해양부장관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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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
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

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요하는 사항(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것에 
한한다)이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7.27, 2008.2.29>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제24조제5항 및 동조제
6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청취의 기한을 명시하여 도시관리계

획안을 관계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안을 송부받은 특
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명시된 기한 이내

에 당해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개정 2008.2.29>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 의견청취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국토해양부장관, 시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관
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

항에 대하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도지사
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는 경우
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주민”은 “지방의회”로 본다. 
<개정 2008.2.29>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가 제5항의 규정
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견

제시 기한을 명시하여 도시관리계획안을 송부하여야 한

다. 이 경우 해당 지방의회는 명시된 기한 이내에 특별시
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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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도시관리계획결정의 효력) 도시관리계획결정은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날부터 5일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도시관리계획결정 당시 이미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 인가 승인 등

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허가 인가 승인 등을 

얻어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당해 도시
관리계획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농지법

제37조 (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

는 농지는 전용을 허가할 수 없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에 있는 농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더라도 전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2008.2.29>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배출시
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3.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시
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포함한다)를 하거나 제
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및 협의를 할 
때 그 농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전용

을 제한하거나 타용도 일시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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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용하려는 농지가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거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예정 지역으로 편입되어 우

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해당 농지를 전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일시사용하면 일
조 통풍 통작(통작)에 매우 크게 지장을 주거나 농지
개량시설의 폐지를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해당 농지를 전용하거나 타용도로 일시 사용하면 토사
가 유출되는 등 인근 농지 또는 농지개량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전용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계획 및 자금 조달계
획이 불확실한 경우

  5.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전용 목적 실현에 필요한 
면적보다 지나치게 넓은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8

산림기본법

제14조 (자연친화적인 산림 이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의 자연친화적인 이용을 위하여 산림의 전용기준 마

련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산지관리법

제18조 (산지전용허가기준 등) 산림청장은 제14조의 규정
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산지

전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준보전산지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사항에 해당
되지 아니할 것

  2. 인근 산림의 경영 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3. 집단적인 조림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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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희귀야생동 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

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되지 아니할 것

  5. 토사의 유출 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니할 것

  6. 산림의 수원함양 및 수질보전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
할 것

  7.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
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8.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산지전용후의 복구

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지전용허가를 함
에 있어서 산림기능의 유지 재해방지 경관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

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중 대통
령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산지(보전산지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이나 면적 이상으로 포함되는 경우에 한한다)
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산지전용

타당성에 관하여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산지관
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 규모별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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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집법 제13조

제13조 (공장설립등의 승인)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 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
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

고,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
다. 다만, 승인을 얻은 사항중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경
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1.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경우
  2. 제38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 
및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

  3.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 공장설립에 
관한 허가 인가 면허 등을 받은 경우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도 제1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허가 신고 면허 승인 해제 또는 용

도폐지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을 수 있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지원
센터의 장으로부터 공장설립등에 관한 서류를 송부받은 

때에는 서류를 송부받은 때로부터 30일(관계 법령에 인
허가 및 승인 사항이 별도로 정하여진 경우 그 기간) 이
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지원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승인 여
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한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승인 처리 지

3. 공장설립/창업계획승인단계
(1) 제3단계 : 공장설립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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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사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승인 처리 기간을 
10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불승인을 통
보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지원센터의 
장은 그 사유와 관련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공장설립대장을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법    령 내           용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1조, 
제22조

제21조 (업무의 집행 등)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업무는 

업무집행조합원이 집행한다.
  업무집행조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제1항에 따
른 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재산을 사용하여

서는 아니 된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은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출자금의 100분의 50의 범
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제16조제1항
에 따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제10조제1항제
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
기업창업투자조합이 투자회수 등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

는 사유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을 유지하지 못하면 중소기업청장

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투자의무 이행 유예기간을 줄 
수 있다. 

  업무집행조합원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업무를 집

행할 때 자금차입, 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업무집행조합원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업무의 집행

에 관하여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창업

(2) 제3단계 : 창업사업계획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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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회사”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으로 본다.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해외투자에 관하여는 제17조
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중소기
업창업투자조합”으로, “납입자본금”은 “출자금”으로 본다 

제22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재산의 관리와 운용) 업무

집행조합원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재산을 다음 각 호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재산의 보관을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탁회사에 위탁할 것

  2. 수탁회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받을 것

  제1항에 따른 수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재산의 보관 및 관리
  2. 업무집행조합원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재산 운용 지
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업무집행조합원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재산으로 한

국증권선물거래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이
나 같은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
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5
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  

제22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재산의 관리와 운용) 업무

집행조합원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재산을 다음 각 호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재산의 보관을 자본시장과 금
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신탁업자에 위탁할 것

  2. 신탁업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받을 것

  제1항에 따른 수탁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재산의 보관 및 관리
  2. 업무집행조합원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재산 운용 지
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업무집행조합원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재산으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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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출자

금 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 <개정 
2007.8.3>

  [시행일:2009.2.4] 제22조제1항제1호,제22조제1항제2호,제22
조제3항

법    령 내           용

농지법 제34조3)

(농지전용의 허가)

제34조 (농지의 전용허가 협의)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

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농지의 면적 또는 경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
쳐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지역

에 있는 농지로서 제2항에 따른 협의를 거친 농지나 제
2항제1호 단서에 따라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3. 제35조에 따라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

  4.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
니하거나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경우

  5. 하천법 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의 형

질을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지를 전

(3) 제3단계 : 토지 전용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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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 경우

  주무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

림수산식품부장관과 미리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여

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지역

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을 지정하거나 도

시계획시설을 결정할 때에 해당 지역 예정지 또는 시설 

예정지에 농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이미 지정
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변

경하거나 이미 지정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농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

56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거나 개발제한구역의 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농지법 제40조4)

(용도변경의 승인)

제40조 (용도변경의 승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절차를 거쳐 농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

나 사용된 토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

른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장 군수 또는 자치

구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2. 제3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농지전용협의
  3. 제35조 또는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 중 농지보전부담
금이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농지보전부

담금 감면 비율이 다른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농지보전

부담금을 내야 한다.
제43조 (농지전용허가의 특례)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
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농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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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로 전용

하려면 제34조제1항 또는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구

청장에게 신고하고 농지를 전용할 수 있다.

산지관리법 

제14조 
(산지전용허가)

제14조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

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산림청장

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
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
는 사항으로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지전용허

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에게 협

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산림청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한 
후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 (용도변경의 승인 등)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
전용허가를 받거나 제15조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의 승인

을 얻어야 한다. 
  1. 산지전용 목적사업에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된 토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

고자 하는 경우

  2. 농림어업용 주택 또는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용도로 전용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비농

림어업인에게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중 대체
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산지전용된 

토지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지 아니하거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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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이 보다 낮은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대체산림자

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인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신고)

제36조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산림(제19조에 
따른 채종림등과 제43조에 따른 보안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 산지관리법
제2조제3호 제4호에 따른 석재 및 토사는 제외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굴취 채취(이하 “입목벌채등”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지

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

한 같다. 

사방사업법 

제14조, 제20조 
(사방지안의 
시설허가, 

사방지 지정해제)

제14조 (사방지안에서의 행위제한) 사방지안에서는 시

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입목 죽

의 벌채, 토석 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
목 기타 사방시설을 훼손 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

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하천법 에 의한 하천
공사를 시행하거나 하천구역의 점용허가를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제1항 본문
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내용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1. 사방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기초공작물을 훼손하거나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2. 피해목이 아닌 입목 죽의 벌채로서 사방지의 지정목

적에 장해가 되는 벌채

  3. 사방지의 지정목적 달성을 저해할 정도로 토사유출 등
이 예상되는 떼 풀 토석의 채취 또는 가축의 방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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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 제25조제1항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20조 (사방지의 지정해제등) 산림청장은 사방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사업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시책으로 권장하는 사업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
고 인정될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한 토석채취를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될 때

  5.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방지지정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방지지정의 목적이 상실되었을 때
  산림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방지의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방지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시 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국가사방사업으로 설치

된 사방시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의 

소유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무연분묘의 처리)

제27조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

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
  1.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2.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
치한 분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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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제1항에 따
른 개장을 하려면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 뜻을 공고
하여야 한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의 연고자
는 해당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토지 
사용권이나 그 밖에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토지 소유자 또는 자연장지 조성자의 승낙 없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 또는 자연장지에 자연장을 한 자 또는 

그 연고자는 당해 토지 소유자 또는 자연장지 조성자에 

대하여 토지사용권이나 그 밖에 자연장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2항에 따른 통보 및 공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 (무연분묘의 처리)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일제 조사 결과 연고자가 없
는 분묘(이하 “무연분묘”라 한다)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
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다.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뜻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봉안한 유골의 연고자가 확인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

라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봉안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

3) 규제맵 상에는 농지법 제36조로 나오나 2007년 4월 11일 법률 전부개정으로 조문
이 제34조로 변경됨.

4) 규제맵 상에는 농지법 제36조로 나오나 2007년 4월 11일 법률 전부개정으로 조문
이 제40조로 변경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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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제33조 (하천의 점용허가 등) 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
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토지의 점용
  2. 하천시설의 점용
  3. 공작물의 신축 개축 변경

  4. 토지의 굴착 성토 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5. 토석 모래 자갈의 채취

  6. 그 밖에 하천의 보전 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하천점용허가”라 한다)에는 
하천의 오염으로 인한 공해, 그 밖의 보건위생상 위해를 
방지함에 필요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하천관리청이 하천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하천의 구조 시설 기준에의 적합 여부

  2. 하천기본계획에의 적합 여부
  3. 공작물의 설치로 인근 지대에 침수가 발생하지 아니하
도록 하는 배수시설의 설치 여부

  4. 하천수 사용 및 공작물 설치 등으로 수문조사시설 등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에는 이

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여 농작
물을 경작하는 행위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재채취 등 하천 및 하천시설을 
훼손하거나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위

(4) 3단계 중 하천 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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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
  4. 콘크리트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고정구조물을 설치하
는 행위. 다만, 하천의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
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그 밖에 하천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30조제9항은 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이 제30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가사항과 중복되거나 관련되
는 경우에 준용한다.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및 세부적인 기준 등에 필요

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제4항은 하천점용허가에 관하여 준용하고, 제30
조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
에 따른 점용허가에 관하여 준용한다.

공유수면관리법

제 5조 (점 사용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으로부터 점용 또는 사용
(이하 “점 사용”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유수면매립법 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받은 목

적의 범위 안에서 그 공유수면을 점 사용하려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1.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건축물, 그 밖
의 공작물을 신축 개축 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

는 행위

  2.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를 공유수면 이하로 굴착하는 행위
  3. 공유수면을 준설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포락지(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
권이 인정되는 간석지(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5.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
을 내보내는 행위.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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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제외한다.
  6. 공유수면에서 토석(토석) 모래 또는 자갈을 채취하는 

행위

  7. 공유수면에서 식물을 재배하거나 베어내는 행위
  8. 공유수면에 토석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에 영향
을 미치는 행위

  9. 부두 방파제 등 공유수면에 설치된 시설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시설물을 점 사용하는 

행위

  10. 광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외에 공유수면을 점용하는 행위
  관리청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 개축 및 

증축을 위한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건축물에 한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관리청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가 그 허가사항 중 점 사용기간,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청의 변경허가

를 받아야 한다.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관리청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허가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이하 “점 사용허가”라 한
다)를 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
을 고시하여야 한다.

  관리청은 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해양환경 생태

계 및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그 밖에 공유수면의 관

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점

사용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점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해당 공유수면을 

다른 사람이 점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
익상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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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12.27]

공유수면매립법

제 9조 (면허) 공유수면을 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

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목적을 명시하여 다음 각호

의 구분에 따른 행정청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3.31, 2007.12.27, 2008.2.29>

  1.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항만구역 안의 공유
수면, 어촌 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어항
구역 안의 공유수면 및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유수면
의 매립 : 국토해양부장관

  2.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의 
매립 : 시 도지사

  매립구역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공유수면과 제1
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공유수면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
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5.3.31, 
2008.2.29>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매립구역이 2 이상의 시
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 도지사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시 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협의
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시 도지사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5.3.31, 
2007.12.27, 2008.2.29>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이하 “면허관청”이라 
한다)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면허를 하려는 때에
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 도지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7, 2008.2.29>
  면허관청은 제6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내용에 적
합한 범위 안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면허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7>

  면허관청은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된 매립예정지를 분

할하여 면허할 수 없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공사법 에 따른 한국토지공사가 매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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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12.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시지역과 관리지역 안의 공유수면, 항만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항만구역 안의 공유수면 및 
어촌 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어항구역 안
의 공유수면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립하고, 산
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산업단지를 조성하

기 위한 경우에는 한국토지공사법 에 따른 한국토지공

사가 매립할 수 있다. 다만, 매립목적 규모 또는 입지여

건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누구나 

매립할 수 있다. <개정 2007.12.27>
  면허관청은 동일한 위치의 공유수면에 대하여 면허의 

신청이 경합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면허를 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07.12.27, 2008. 
2.29>

사도법

제 4조 (개설허가) 사도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할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도를 개축, 증
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도로법

제40조 (점용공사의 대행) 관리청은 도로구조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로의 점용에 관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에 관리청은 그 공사의 내용과 시기를 
도로점용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에 관한 공사는 도로공사로 
본다.

농어촌정비법

제20조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등) 
저수지 축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기반시설을 설

치하려는 자는 농업기반시설을 착공한 후 1년 이내에 농
업기반시설 붕괴 등의 비상 상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

민의 생명 재산의 피해를 예방하고 줄이는 데에 필요한 

종합적인 대처계획(이하 “비상대처계획”이라 한다)을 세
워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야 한다. <개정 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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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항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을 세운 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립된 비상대처계획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비상대
처계획의 실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비상대처계획을 세운 자는 농업기반시
설의 착공 또는 준공 후에 농업기반시설과 관련한 중대

한 변화가 있으면 이를 반영하여 비상대처계획을 변경하

여야 한다. 비상대처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 후단
과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7.8.3>

  비상대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유재산법

제24조 (사용 수익허가) 행정재산은 그 용도 또는 목적

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

을 허가할 수 있다.
  보존재산은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수익의 허가

를 받은 자는 그 허가받은 재산상에 건물 기타의 영구시

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다만, 관리청이 그 행정 또는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의 기부

를 전제로 한 축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당해 재산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 수

익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기부를 채납한 재산에 
대하여 사용 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당해 재산의 기

부자이거나 그 사용 수익권의 상속인 기타 포괄승계자

인 경우에는 관리청의 승인을 얻어 다른 사람으로 하여

금 이를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관리청은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용 수익이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거나 원상회복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1999.12.31>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수익의 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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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은 자는 허가기간이 종료되거나 제28조의 규정에 의하
여 사용 수익허가가 취소 또는 철회된 경우에는 당해재

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미리 원
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신설 1999.12.31>

제30조 (용도폐지) 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행정재산등의 용도를 폐지한다.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폐지를 한 때에
는 당해 재산을 지체없이 총괄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
만, 제3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의 경우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4.1.5>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폐지된 재산이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총괄청에 인계하지 아니하고 이를 신

탁할 수 있다. <신설 1994.1.5>

지방재정법

제82조 (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금전의 지급을 목

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

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이를 행사하
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

리도 제1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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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집법 

제13조의 2 
(인허가의제)

제13조의2 (인 허가등의 의제)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당해공장 및 진입

로부지에 대한 다음 각호의 허가 신고 면허 승인 해

제 또는 용도폐지 등(이하 “인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
하여 당해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 본문의 규정
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제5항 단서
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가 생략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같은 
법 제35조제1항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및 같
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2.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
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산
지전용된 토지의 용도변경 승인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제4항의 규정에 의
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신고

  3. 초지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4. 사방사업법 제1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안의 죽목의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의 규
정에 의한 개발행위(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지분할에 
한한다)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
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거래계약의 허가

  6. 하천법 제3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
행의 허가 및 동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하
천점용의 허가

  7.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

4. 그밖의 공장설립 관련 법제 - 인허가의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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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면점용 및 사용허가,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
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
묘 개장의 허가

  9.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등의 허가
  10. 도로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11.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
면매립의 면허

  12.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농
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의 승인

  13.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
용 수익허가 및 동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
로 하천 구거 및 제방의 용도폐지

  14.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행정
재산 및 보전재산의 사용 수익허가 및 동조제5항의 규
정에 의한 행정재산 및 보전재산의 용도폐지

  15. 삭제 <2002.12.30>
  16. 건축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같은 법 제19
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 신고, 같은 법 제20
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작
물 축조의 신고

  17.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사전환경
성검토에 대한 협의

  18.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
은 자(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시
에 사도개설 등의 허가의 의제를 받은 자를 제외한다)에
게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등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당해 공장진입로부지에 대한 제1항 각호(제9
호를 제외한다)의 인 허가등에 관하여 당해 시장 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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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구청장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당해공장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

장이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

로 본다. 
  1.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축
업 축산물가공업의 조건부허가

  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에 따른 
가스용품제조사업의 허가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
제조허가,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용기등의 제조등
록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사용의 
신고

  4. 먹는물관리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
제조업의 조건부허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 허가등 또는 허

가 신고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의제와 함께 제14조제
1항 각호의 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시에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관련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서류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신청시(제1
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의
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착공시)까지 사후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하거

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
한 사도개설 등의 허가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중 제1항 
및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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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시
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3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
여 고시된 처리기준에 따라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
여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

게 그 승인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삭제 <2002.12.30>
  삭제 <2002.12.30>
  [본조신설 19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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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론조사 전문회사인 한국리서치의 면접원 OOO입니다. 

저희는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의 

주관으로 공장설립에 참여하셨던 분들께서 공장설립 관련 규제

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님의 응답은 향후 공장설립 관련 정책입안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시어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

습니다. 

주관기관 : 한국법제연구원

조사기관 : (주)한국리서치(www.hrc.co.kr) 

전화번호 : 한국리서치 유은정 과장/이혜민 연구원 

              (02) 3014-0084/1052 

부록 2. 수범자 대상 실태조사 설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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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문1. 님께서는 최근 10년 이내에 공장의 입지선정에서부터 공

장 건축, 공장 등록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공장설립 절차에 

참여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다

       없다 면접중단 (공장설립 경험자를 찾아서 조사해 주세요)

선문2. 경험이 있으시다면, 가장 최근에 공장설립에 참여하신 때는 언

제이신가요? 년도로 응답해 주세요.

                  년

1998년 이전이면 면접을 중단해 주시고, 1999년부터 조사

를 진행해 주세요.

선문3. 그 공장의 입지 형태는 무엇인가요?

       개별입지 계획입지

선문4. 그렇다면, 희망하신 공장의 입지 형태는 무엇이었나요?

       개별입지 계획입지

선문5. 그 공장이 입지한 지역은 어디인가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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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문6. 그 공장의 종업원 수는 몇 명인가요?

       99명 이하 100 299명 300명 이상 

공장설립 관련 규제 및 설립절차에 대한 전반적 인식

1. 님께서는 공장설립 관련 규제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전혀 모른다

       별로 잘 모른다

       보통이다

       대체로 잘 안다

       매우 잘 안다

2. 님께서 공장설립 규제와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시

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해하기 힘들다 

       체계적이지 않다

       비현실적 또는 비합리적이다

       법 제도가 충분하지 않다

       관련 법령을 찾기가 어렵다

       규제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

3. 님께서 공장설립 절차와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시

는 것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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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설립관련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공장설립에 장시간이 소요된다 

       공장설립에 비용이 많이든다

       공무원의 법령해석이 자의적이다

4. 님께서 공장설립 절차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

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법정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

       제출서류가 간단해져야 한다

       행정수수료, 각종 영향평가 등에 드는 비용을 줄어야 한다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인허가 대행 서비스를 많이 해야 한다

       One-Stop 서비스를 도입해야 한다

       관련 부서 간 업무협의 효율성을 키워야 한다

       공무원의 자의적 해석을 줄여야 한다

부지선정 관련 규제에 대한 인식

5. 님께서는 공장을 설립하실 때 부지선정 과정에서 관련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느낀 경험이 있으신가요?

       예 문5-1로 가시오 아니오 문6으로 가시오

   5-1. 어려움을 느끼셨다면, 부지선정과 관련한 규제 중 지키기 가

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응답자들이 해당 보기에 대

해 모를 경우 <보기설명>을 보고 설명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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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 선정 관련 규제 예         시

1) 용도지구 구분 및 도시계획 
수립관련 사항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에 공장을 설립

하고자 할 때 지역별로 업종 등에 관련된 

제한을 받는 경우

2) 농지 산지전용 등 토지의 

용도변경 관련 사항

농지 또는 산지에 공장을 설립하고자 할 

때 제한받는 경우

3) 연접 개발 관련 사항
기존 공장 인접 지역에 공장을 설립하고자 

할 때 제한받는 경우

4) 환경 관련 사전 평가 사항
공장을 설립할 때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하

여 제한받는 경우

5) 매장 문화재 발견 관련 사항
공장을 설립할 때 문화재가 발굴되어 설립

을 제한받는 경우

6) 수도권 공장총량제
수도권에 공장을 설립하고자 할 때 수도권 

내에 공장이 너무 많아 제한 받는 경우 

용도지구 구분 및 도시계획 수립관련 사항

농지 산지전용 등 토지의 용도변경 관련 사항

연접 개발 관련 사항

환경 관련 사전 평가 사항

매장 문화재 발견 관련 사항

수도권 공장총량제

<보기설명>

6. 다음의 부지선정과 관련한 규제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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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선정 관련 규제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6-1. 용도지구 구분 및 도시계획 수립관련 
사항

6-2. 농지 산지전용 등 토지의 용도변경 

관련 사항

6-3. 연접 개발 관련 사항

6-4. 환경 관련 사전 평가 사항

6-5. 매장 문화재 발견 관련 사항

6-6. 수도권 공장총량제

인허가의제제도에 대한 인식

7. (선문3에서 개별입지라고 응답하신 분만 응답) 인허가의제제도는 

인허가 관련 사항을 모아 한 번에 제출하고 협의를 통해 심의를 

간소화하는 제도입니다. 님께서는 이러한 인허가의제제도를 이

용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문7-1로 가시오 아니오 문7-2로 가시오

   7-1. 이용하셨다면, 인허가의제제도는 얼마나 편리하셨나요?

       전혀 편리하지 않았다

       별로 편리하지 않았다

       보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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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로 편리하였다

       매우 편리하였다

   7-2. 이용하지 않으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다음 보기 중 

모두 골라주세요. 

       개별인허가와 비교해 시간 상 큰 차이가 없어서

개별인허가와 비교해 비용적 부담이 여전해서

개별인허가와 비교해 제출할 서류가 크게 간소해지지 않아서

인허가의제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공장설립 시 조언을 받은 경험

8. 님께서 공장설립을 하실 때 조언을 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있다 문8-1로 가시오 없다  문9로 가시오

   8-1. 경험이 있으시다면, 어떤 형태의 조언을 받으셨나요? 다음 보

기 중 모두 골라주세요. 

       변호사 및 법률상담기관을 이용

       중소기업청 및 산업단지공단 등에 문의

       인허가 담당공무원에게 문의

       법령 소관 부처에 문의

       동료 기업인에게 문의

       회사 동료에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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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관련 규제 및 진행절차 개선 방향

9. 현재 정부는 연접개발 제한을 축소하거나 일부 폐지하고, 수도권 3

대 권역제 폐지를 하는 등 공장설립에 관한 규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님께서는 이러한 규제개혁이 앞으로 공장을 설립하

실 때 얼마나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보통이다

       대체로 도움이 될 것이다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10. 님께서 공장설립 규제 및 설립 진행절차와 관련하여 제안하

시고 싶으신 점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통계분류를 위한 배경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배문1. 님의 현재 직위는 어떻게 되시나요?

       최고관리자(CEO) 고급관리자(임원 및 부장급)

       중간관리자(과 차장급) 현장 관리자(대리 및 주임급)

       일반 평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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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문2. 님께서 현재의 직장에 근무하신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년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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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수범자 대상 실태조사 결과표

응답자 분포표
----------------------

┏━━━━━━━━━━┳━━━━━━┳━━━━━━┓

┃Base=전체           ┃사례수 (명) ┃     %      ┃

┣━━━━━━━━━━╋━━━━━━╋━━━━━━┫

┃▣ 전          체 ▣┃    (501)   ┃   100.0    ┃

┃                    ┃            ┃            ┃

┃○ 공장 설립 년도 ○┃            ┃            ┃

┃   1999 - 2002 년   ┃    (114)   ┃    22.8    ┃

┃   2003 년  이 후   ┃    (387)   ┃    77.2    ┃

┃                    ┃            ┃            ┃

┃○ 공장 입지 형태 ○┃            ┃            ┃

┃   개  별  입  지   ┃    (320)   ┃    63.9    ┃

┃   계  획  입  지   ┃    (181)   ┃    36.1    ┃

┃                    ┃            ┃            ┃

┃○희망공장입지형태○┃            ┃            ┃

┃   개  별  입  지   ┃    (309)   ┃    61.7    ┃

┃   계  획  입  지   ┃    (192)   ┃    38.3    ┃

┃                    ┃            ┃            ┃

┃○ 공장 입지 지역 ○┃            ┃            ┃

┃   수    도    권   ┃    (234)   ┃    46.7    ┃

┃   그          외   ┃    (267)   ┃    53.3    ┃

┃                    ┃            ┃            ┃

┃○ 종  업  원  수 ○┃            ┃            ┃

┃   99 명   이  하   ┃    (363)   ┃    72.5    ┃

┃   100  -  299 명   ┃     (96)   ┃    19.2    ┃

┃   300 명  이  상   ┃     (42)   ┃     8.4    ┃

┃                    ┃            ┃            ┃

┃○ 현  재  직  위 ○┃            ┃            ┃

┃   최 고 관 리 자   ┃     (49)   ┃     9.8    ┃

┃   고 급 관 리 자   ┃    (170)   ┃    33.9    ┃

┃   중 간 관 리 자   ┃    (208)   ┃    41.5    ┃

┃   현 장 관 리 자   ┃     (60)   ┃    12.0    ┃

┃   일 반 평 사 원   ┃     (13)   ┃     2.6    ┃

┃   모 름 / 무응답   ┃      (1)   ┃      .2    ┃

┃                    ┃            ┃            ┃

┃○ 근  속  년  수 ○┃            ┃            ┃

┃   3 년    이  하   ┃     (62)   ┃    12.4    ┃

┃   4  -  9     년   ┃    (155)   ┃    31.0    ┃

┃   10 년   이  상   ┃    (276)   ┃    55.2    ┃

┃   무    응    답   ┃      (7)   ┃     1.4    ┃

┃                    ┃            ┃            ┃

┃○공장설립규제인지○┃            ┃            ┃

┃   모    른    다   ┃    (150)   ┃    29.9    ┃

┃   보  통  이  다   ┃    (222)   ┃    44.3    ┃

┃   안          다   ┃    (129)   ┃    25.7    ┃

┃                    ┃            ┃            ┃

┃○ 부지선정어려움 ○┃            ┃            ┃

┃   있          다   ┃    (236)   ┃    47.1    ┃

┃   없          다   ┃    (265)   ┃    5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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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가장 최근에 공장을 설립한 년도
------------------------------------------------------------

[선문2] 경험이 있으시다면, 가장 최근에 공장설립에 참여하신 때는 
언제이신가요?

                                                                                 
┏━━━━━━━━━━┳━━━┳━━━┳━━━┳━━━┳━━━┳━━━┳━━━┳━━━┳━━━┳━━━┳━━━┳━━━┓

┃Base=전체           ┃사례수┃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계  ┃

┃                    ┃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          체 ▣┃ (501)┃  3.8 ┃  6.8 ┃  4.0 ┃  8.2 ┃  8.0 ┃  8.0 ┃ 12.0 ┃ 15.6 ┃ 18.8 ┃ 15.0 ┃100.0 ┃

┃                    ┃      ┃      ┃      ┃      ┃      ┃      ┃      ┃      ┃      ┃      ┃      ┃      ┃

┃○ 공장 설립 년도 ○┃      ┃      ┃      ┃      ┃      ┃      ┃      ┃      ┃      ┃      ┃      ┃      ┃

┃   1999 - 2002 년   ┃ (114)┃ 16.7 ┃ 29.8 ┃ 17.5 ┃ 36.0 ┃   .0 ┃   .0 ┃   .0 ┃   .0 ┃   .0 ┃   .0 ┃100.0 ┃

┃   2003 년  이 후   ┃ (387)┃   .0 ┃   .0 ┃   .0 ┃   .0 ┃ 10.3 ┃ 10.3 ┃ 15.5 ┃ 20.2 ┃ 24.3 ┃ 19.4 ┃100.0 ┃

┃                    ┃      ┃      ┃      ┃      ┃      ┃      ┃      ┃      ┃      ┃      ┃      ┃      ┃

┃○ 공장 입지 형태 ○┃      ┃      ┃      ┃      ┃      ┃      ┃      ┃      ┃      ┃      ┃      ┃      ┃

┃   개  별  입  지   ┃ (320)┃  3.8 ┃  6.3 ┃  4.4 ┃  8.4 ┃  9.1 ┃  8.1 ┃ 11.9 ┃ 14.4 ┃ 19.4 ┃ 14.4 ┃100.0 ┃

┃   계  획  입  지   ┃ (181)┃  3.9 ┃  7.7 ┃  3.3 ┃  7.7 ┃  6.1 ┃  7.7 ┃ 12.2 ┃ 17.7 ┃ 17.7 ┃ 16.0 ┃100.0 ┃

┃                    ┃      ┃      ┃      ┃      ┃      ┃      ┃      ┃      ┃      ┃      ┃      ┃      ┃

┃○희망공장입지형태○┃      ┃      ┃      ┃      ┃      ┃      ┃      ┃      ┃      ┃      ┃      ┃      ┃

┃   개  별  입  지   ┃ (309)┃  3.9 ┃  6.1 ┃  4.5 ┃  7.8 ┃  9.4 ┃  8.7 ┃ 11.7 ┃ 14.2 ┃ 18.4 ┃ 15.2 ┃100.0 ┃

┃   계  획  입  지   ┃ (192)┃  3.6 ┃  7.8 ┃  3.1 ┃  8.9 ┃  5.7 ┃  6.8 ┃ 12.5 ┃ 17.7 ┃ 19.3 ┃ 14.6 ┃100.0 ┃

┃                    ┃      ┃      ┃      ┃      ┃      ┃      ┃      ┃      ┃      ┃      ┃      ┃      ┃

┃○ 공장 입지 지역 ○┃      ┃      ┃      ┃      ┃      ┃      ┃      ┃      ┃      ┃      ┃      ┃      ┃

┃   수    도    권   ┃ (234)┃  3.4 ┃  7.3 ┃  4.7 ┃  9.4 ┃  9.8 ┃  6.0 ┃ 12.8 ┃ 16.2 ┃ 17.5 ┃ 12.8 ┃100.0 ┃

┃   그          외   ┃ (267)┃  4.1 ┃  6.4 ┃  3.4 ┃  7.1 ┃  6.4 ┃  9.7 ┃ 11.2 ┃ 15.0 ┃ 19.9 ┃ 16.9 ┃100.0 ┃

┃                    ┃      ┃      ┃      ┃      ┃      ┃      ┃      ┃      ┃      ┃      ┃      ┃      ┃

┃○ 종  업  원  수 ○┃      ┃      ┃      ┃      ┃      ┃      ┃      ┃      ┃      ┃      ┃      ┃      ┃

┃   99 명   이  하   ┃ (363)┃  3.6 ┃  8.8 ┃  4.1 ┃  8.5 ┃  8.0 ┃  8.0 ┃ 11.0 ┃ 16.3 ┃ 17.9 ┃ 13.8 ┃100.0 ┃

┃   100  -  299 명   ┃  (96)┃  4.2 ┃  2.1 ┃  5.2 ┃  8.3 ┃ 10.4 ┃  4.2 ┃ 14.6 ┃ 12.5 ┃ 21.9 ┃ 16.7 ┃100.0 ┃

┃   300 명  이  상   ┃  (42)┃  4.8 ┃   .0 ┃   .0 ┃  4.8 ┃  2.4 ┃ 16.7 ┃ 14.3 ┃ 16.7 ┃ 19.0 ┃ 21.4 ┃100.0 ┃

┃                    ┃      ┃      ┃      ┃      ┃      ┃      ┃      ┃      ┃      ┃      ┃      ┃      ┃

┃○ 현  재  직  위 ○┃      ┃      ┃      ┃      ┃      ┃      ┃      ┃      ┃      ┃      ┃      ┃      ┃

┃   최 고 관 리 자   ┃  (49)┃  8.2 ┃ 22.4 ┃  6.1 ┃  6.1 ┃  6.1 ┃ 14.3 ┃  6.1 ┃ 10.2 ┃ 12.2 ┃  8.2 ┃100.0 ┃

┃   고 급 관 리 자   ┃ (170)┃  4.1 ┃  6.5 ┃  2.9 ┃ 11.8 ┃  7.1 ┃  5.3 ┃ 12.9 ┃ 18.8 ┃ 17.1 ┃ 13.5 ┃100.0 ┃

┃   중 간 관 리 자   ┃ (208)┃  3.4 ┃  4.8 ┃  4.8 ┃  6.3 ┃ 10.6 ┃  8.2 ┃ 13.0 ┃ 13.9 ┃ 17.8 ┃ 17.3 ┃100.0 ┃

┃   현 장 관 리 자   ┃  (60)┃  1.7 ┃  3.3 ┃  3.3 ┃  8.3 ┃  3.3 ┃ 10.0 ┃ 11.7 ┃ 16.7 ┃ 28.3 ┃ 13.3 ┃100.0 ┃

┃   일 반 평 사 원   ┃  (13)┃   .0 ┃   .0 ┃   .0 ┃   .0 ┃  7.7 ┃  7.7 ┃   .0 ┃ 15.4 ┃ 38.5 ┃ 30.8 ┃100.0 ┃

┃   모 름 / 무응답   ┃   (1)┃   .0 ┃   .0 ┃   .0 ┃   .0 ┃   .0 ┃   .0 ┃100.0 ┃   .0 ┃   .0 ┃   .0 ┃100.0 ┃

┃                    ┃      ┃      ┃      ┃      ┃      ┃      ┃      ┃      ┃      ┃      ┃      ┃      ┃

┃○ 근  속  년  수 ○┃      ┃      ┃      ┃      ┃      ┃      ┃      ┃      ┃      ┃      ┃      ┃      ┃

┃   3 년    이  하   ┃  (62)┃   .0 ┃  1.6 ┃   .0 ┃  3.2 ┃  1.6 ┃  3.2 ┃ 14.5 ┃ 22.6 ┃ 32.3 ┃ 21.0 ┃100.0 ┃

┃   4  -  9     년   ┃ (155)┃  1.3 ┃  5.8 ┃  3.9 ┃  9.7 ┃ 11.0 ┃ 10.3 ┃ 13.5 ┃ 12.9 ┃ 17.4 ┃ 14.2 ┃100.0 ┃

┃   10 년   이  상   ┃ (276)┃  6.2 ┃  8.7 ┃  5.1 ┃  8.0 ┃  8.0 ┃  8.0 ┃ 10.5 ┃ 15.2 ┃ 17.0 ┃ 13.4 ┃100.0 ┃

┃   무    응    답   ┃   (7)┃   .0 ┃   .0 ┃   .0 ┃ 28.6 ┃   .0 ┃   .0 ┃ 14.3 ┃ 14.3 ┃   .0 ┃ 42.9 ┃100.0 ┃

┃                    ┃      ┃      ┃      ┃      ┃      ┃      ┃      ┃      ┃      ┃      ┃      ┃      ┃

┃○공장설립규제인지○┃      ┃      ┃      ┃      ┃      ┃      ┃      ┃      ┃      ┃      ┃      ┃      ┃

┃   모    른    다   ┃ (150)┃  2.7 ┃  8.0 ┃  5.3 ┃  6.7 ┃  9.3 ┃  4.7 ┃ 13.3 ┃ 14.0 ┃ 21.3 ┃ 14.7 ┃100.0 ┃

┃   보  통  이  다   ┃ (222)┃  5.4 ┃  6.8 ┃  2.7 ┃  8.6 ┃  7.2 ┃ 10.8 ┃ 11.7 ┃ 15.3 ┃ 17.6 ┃ 14.0 ┃100.0 ┃

┃   안          다   ┃ (129)┃  2.3 ┃  5.4 ┃  4.7 ┃  9.3 ┃  7.8 ┃  7.0 ┃ 10.9 ┃ 17.8 ┃ 17.8 ┃ 17.1 ┃100.0 ┃

┃                    ┃      ┃      ┃      ┃      ┃      ┃      ┃      ┃      ┃      ┃      ┃      ┃      ┃

┃○ 부지선정어려움 ○┃      ┃      ┃      ┃      ┃      ┃      ┃      ┃      ┃      ┃      ┃      ┃      ┃

┃   있          다   ┃ (236)┃  4.7 ┃  5.9 ┃  2.5 ┃  8.9 ┃  8.1 ┃  8.9 ┃ 13.1 ┃ 15.7 ┃ 18.2 ┃ 14.0 ┃100.0 ┃

┃   없          다   ┃ (265)┃  3.0 ┃  7.5 ┃  5.3 ┃  7.5 ┃  7.9 ┃  7.2 ┃ 10.9 ┃ 15.5 ┃ 19.2 ┃ 15.8 ┃1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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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가장 최근에 설립한 공장이 입지한 형태
-----------------------------------------------------------------------

[선문3] 그 공장의 입지 형태는 무엇인가요?

┏━━━━━━━━━━┳━━━━┳━━━━┳━━━━┳━━━━┓

┃Base=전체           ┃ 사례수 ┃개별입지┃계획입지┃   계   ┃

┃                    ┃  (명)  ┃        ┃        ┃        ┃

┃                    ┃        ┣━━━━╋━━━━╋━━━━┫

┃                    ┃        ┃   %    ┃   %    ┃   %    ┃

┣━━━━━━━━━━╋━━━━╋━━━━╋━━━━╋━━━━┫

┃▣ 전          체 ▣┃  (501) ┃  63.9  ┃  36.1  ┃ 100.0  ┃

┃                    ┃        ┃        ┃        ┃        ┃

┃○ 공장 설립 년도 ○┃        ┃        ┃        ┃        ┃

┃   1999 - 2002 년   ┃  (114) ┃  64.0  ┃  36.0  ┃ 100.0  ┃

┃   2003 년  이 후   ┃  (387) ┃  63.8  ┃  36.2  ┃ 100.0  ┃

┃                    ┃        ┃        ┃        ┃        ┃

┃○ 공장 입지 형태 ○┃        ┃        ┃        ┃        ┃

┃   개  별  입  지   ┃  (320) ┃ 100.0  ┃    .0  ┃ 100.0  ┃

┃   계  획  입  지   ┃  (181) ┃    .0  ┃ 100.0  ┃ 100.0  ┃

┃                    ┃        ┃        ┃        ┃        ┃

┃○희망공장입지형태○┃        ┃        ┃        ┃        ┃

┃   개  별  입  지   ┃  (309) ┃  94.2  ┃   5.8  ┃ 100.0  ┃

┃   계  획  입  지   ┃  (192) ┃  15.1  ┃  84.9  ┃ 100.0  ┃

┃                    ┃        ┃        ┃        ┃        ┃

┃○ 공장 입지 지역 ○┃        ┃        ┃        ┃        ┃

┃   수    도    권   ┃  (234) ┃  64.1  ┃  35.9  ┃ 100.0  ┃

┃   그          외   ┃  (267) ┃  63.7  ┃  36.3  ┃ 100.0  ┃

┃                    ┃        ┃        ┃        ┃        ┃

┃○ 종  업  원  수 ○┃        ┃        ┃        ┃        ┃

┃   99 명   이  하   ┃  (363) ┃  64.2  ┃  35.8  ┃ 100.0  ┃

┃   100  -  299 명   ┃   (96) ┃  62.5  ┃  37.5  ┃ 100.0  ┃

┃   300 명  이  상   ┃   (42) ┃  64.3  ┃  35.7  ┃ 100.0  ┃

┃                    ┃        ┃        ┃        ┃        ┃

┃○ 현  재  직  위 ○┃        ┃        ┃        ┃        ┃

┃   최 고 관 리 자   ┃   (49) ┃  69.4  ┃  30.6  ┃ 100.0  ┃

┃   고 급 관 리 자   ┃  (170) ┃  64.1  ┃  35.9  ┃ 100.0  ┃

┃   중 간 관 리 자   ┃  (208) ┃  63.5  ┃  36.5  ┃ 100.0  ┃

┃   현 장 관 리 자   ┃   (60) ┃  61.7  ┃  38.3  ┃ 100.0  ┃

┃   일 반 평 사 원   ┃   (13) ┃  61.5  ┃  38.5  ┃ 100.0  ┃

┃   모 름 / 무응답   ┃    (1) ┃    .0  ┃ 100.0  ┃ 100.0  ┃

┃                    ┃        ┃        ┃        ┃        ┃

┃○ 근  속  년  수 ○┃        ┃        ┃        ┃        ┃

┃   3 년    이  하   ┃   (62) ┃  64.5  ┃  35.5  ┃ 100.0  ┃

┃   4  -  9     년   ┃  (155) ┃  60.6  ┃  39.4  ┃ 100.0  ┃

┃   10 년   이  상   ┃  (276) ┃  65.6  ┃  34.4  ┃ 100.0  ┃

┃   무    응    답   ┃    (7) ┃  71.4  ┃  28.6  ┃ 100.0  ┃

┃                    ┃        ┃        ┃        ┃        ┃

┃○공장설립규제인지○┃        ┃        ┃        ┃        ┃

┃   모    른    다   ┃  (150) ┃  65.3  ┃  34.7  ┃ 100.0  ┃

┃   보  통  이  다   ┃  (222) ┃  64.9  ┃  35.1  ┃ 100.0  ┃

┃   안          다   ┃  (129) ┃  60.5  ┃  39.5  ┃ 100.0  ┃

┃                    ┃        ┃        ┃        ┃        ┃

┃○ 부지선정어려움 ○┃        ┃        ┃        ┃        ┃

┃   있          다   ┃  (236) ┃  76.7  ┃  23.3  ┃ 100.0  ┃

┃   없          다   ┃  (265) ┃  52.5  ┃  47.5  ┃ 1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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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가장 최근 공장설립 시 희망한 공장 입지 형태
------------------------------------------------------------------------

[선문4] 그렇다면, 희망하신 공장의 입지 형태는 무엇이었나요?

┏━━━━━━━━━━┳━━━━┳━━━━┳━━━━┳━━━━┓

┃Base=전체           ┃ 사례수 ┃개별입지┃계획입지┃   계   ┃

┃                    ┃  (명)  ┃        ┃        ┃        ┃

┃                    ┃        ┣━━━━╋━━━━╋━━━━┫

┃                    ┃        ┃   %    ┃   %    ┃   %    ┃

┣━━━━━━━━━━╋━━━━╋━━━━╋━━━━╋━━━━┫

┃▣ 전          체 ▣┃  (501) ┃  61.7  ┃  38.3  ┃ 100.0  ┃

┃                    ┃        ┃        ┃        ┃        ┃

┃○ 공장 설립 년도 ○┃        ┃        ┃        ┃        ┃

┃   1999 - 2002 년   ┃  (114) ┃  60.5  ┃  39.5  ┃ 100.0  ┃

┃   2003 년  이 후   ┃  (387) ┃  62.0  ┃  38.0  ┃ 100.0  ┃

┃                    ┃        ┃        ┃        ┃        ┃

┃○ 공장 입지 형태 ○┃        ┃        ┃        ┃        ┃

┃   개  별  입  지   ┃  (320) ┃  90.9  ┃   9.1  ┃ 100.0  ┃

┃   계  획  입  지   ┃  (181) ┃   9.9  ┃  90.1  ┃ 100.0  ┃

┃                    ┃        ┃        ┃        ┃        ┃

┃○희망공장입지형태○┃        ┃        ┃        ┃        ┃

┃   개  별  입  지   ┃  (309) ┃ 100.0  ┃    .0  ┃ 100.0  ┃

┃   계  획  입  지   ┃  (192) ┃    .0  ┃ 100.0  ┃ 100.0  ┃

┃                    ┃        ┃        ┃        ┃        ┃

┃○ 공장 입지 지역 ○┃        ┃        ┃        ┃        ┃

┃   수    도    권   ┃  (234) ┃  60.3  ┃  39.7  ┃ 100.0  ┃

┃   그          외   ┃  (267) ┃  62.9  ┃  37.1  ┃ 100.0  ┃

┃                    ┃        ┃        ┃        ┃        ┃

┃○ 종  업  원  수 ○┃        ┃        ┃        ┃        ┃

┃   99 명   이  하   ┃  (363) ┃  60.9  ┃  39.1  ┃ 100.0  ┃

┃   100  -  299 명   ┃   (96) ┃  63.5  ┃  36.5  ┃ 100.0  ┃

┃   300 명  이  상   ┃   (42) ┃  64.3  ┃  35.7  ┃ 100.0  ┃

┃                    ┃        ┃        ┃        ┃        ┃

┃○ 현  재  직  위 ○┃        ┃        ┃        ┃        ┃

┃   최 고 관 리 자   ┃   (49) ┃  61.2  ┃  38.8  ┃ 100.0  ┃

┃   고 급 관 리 자   ┃  (170) ┃  65.9  ┃  34.1  ┃ 100.0  ┃

┃   중 간 관 리 자   ┃  (208) ┃  60.6  ┃  39.4  ┃ 100.0  ┃

┃   현 장 관 리 자   ┃   (60) ┃  55.0  ┃  45.0  ┃ 100.0  ┃

┃   일 반 평 사 원   ┃   (13) ┃  61.5  ┃  38.5  ┃ 100.0  ┃

┃   모 름 / 무응답   ┃    (1) ┃    .0  ┃ 100.0  ┃ 100.0  ┃

┃                    ┃        ┃        ┃        ┃        ┃

┃○ 근  속  년  수 ○┃        ┃        ┃        ┃        ┃

┃   3 년    이  하   ┃   (62) ┃  61.3  ┃  38.7  ┃ 100.0  ┃

┃   4  -  9     년   ┃  (155) ┃  60.0  ┃  40.0  ┃ 100.0  ┃

┃   10 년   이  상   ┃  (276) ┃  62.7  ┃  37.3  ┃ 100.0  ┃

┃   무    응    답   ┃    (7) ┃  71.4  ┃  28.6  ┃ 100.0  ┃

┃                    ┃        ┃        ┃        ┃        ┃

┃○공장설립규제인지○┃        ┃        ┃        ┃        ┃

┃   모    른    다   ┃  (150) ┃  68.0  ┃  32.0  ┃ 100.0  ┃

┃   보  통  이  다   ┃  (222) ┃  61.3  ┃  38.7  ┃ 100.0  ┃

┃   안          다   ┃  (129) ┃  55.0  ┃  45.0  ┃ 100.0  ┃

┃                    ┃        ┃        ┃        ┃        ┃

┃○ 부지선정어려움 ○┃        ┃        ┃        ┃        ┃

┃   있          다   ┃  (236) ┃  72.0  ┃  28.0  ┃ 100.0  ┃

┃   없          다   ┃  (265) ┃  52.5  ┃  47.5  ┃ 1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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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가장 최근에 설립한 공장이 입지한 지역
-----------------------------------------------------------------------

[선문5] 그 공장이 입지한 지역은 어디인가요?

┏━━━━━━━━━━┳━━━━┳━━━━┳━━━━┳━━━━┳━━━━┳━━━━┳━━━━┳━━━━┳━━━━┳━━━━┓

┃Base=전체           ┃ 사례수 ┃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광주  ┃  대전  ┃  울산  ┃  경기  ┃  강원  ┃

┃                    ┃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          체 ▣┃  (501) ┃   3.0  ┃   5.0  ┃   3.6  ┃   8.0  ┃   2.6  ┃   1.2  ┃   3.8  ┃  35.7  ┃   1.6  ┃

┃                    ┃        ┃        ┃        ┃        ┃        ┃        ┃        ┃        ┃        ┃        ┃

┃○ 공장 설립 년도 ○┃        ┃        ┃        ┃        ┃        ┃        ┃        ┃        ┃        ┃        ┃

┃   1999 - 2002 년   ┃  (114) ┃   2.6  ┃   5.3  ┃   2.6  ┃  11.4  ┃   2.6  ┃   1.8  ┃   2.6  ┃  36.8  ┃   5.3  ┃

┃   2003 년  이 후   ┃  (387) ┃   3.1  ┃   4.9  ┃   3.9  ┃   7.0  ┃   2.6  ┃   1.0  ┃   4.1  ┃  35.4  ┃    .5  ┃

┃                    ┃        ┃        ┃        ┃        ┃        ┃        ┃        ┃        ┃        ┃        ┃

┃○ 공장 입지 형태 ○┃        ┃        ┃        ┃        ┃        ┃        ┃        ┃        ┃        ┃        ┃

┃   개  별  입  지   ┃  (320) ┃   3.4  ┃   3.8  ┃   3.1  ┃   5.9  ┃   1.9  ┃   1.3  ┃   3.4  ┃  37.5  ┃   1.6  ┃

┃   계  획  입  지   ┃  (181) ┃   2.2  ┃   7.2  ┃   4.4  ┃  11.6  ┃   3.9  ┃   1.1  ┃   4.4  ┃  32.6  ┃   1.7  ┃

┃                    ┃        ┃        ┃        ┃        ┃        ┃        ┃        ┃        ┃        ┃        ┃

┃○희망공장입지형태○┃        ┃        ┃        ┃        ┃        ┃        ┃        ┃        ┃        ┃        ┃

┃   개  별  입  지   ┃  (309) ┃   3.9  ┃   4.5  ┃   3.2  ┃   5.2  ┃   1.3  ┃   1.0  ┃   4.2  ┃  36.6  ┃   1.6  ┃

┃   계  획  입  지   ┃  (192) ┃   1.6  ┃   5.7  ┃   4.2  ┃  12.5  ┃   4.7  ┃   1.6  ┃   3.1  ┃  34.4  ┃   1.6  ┃

┃                    ┃        ┃        ┃        ┃        ┃        ┃        ┃        ┃        ┃        ┃        ┃

┃○ 공장 입지 지역 ○┃        ┃        ┃        ┃        ┃        ┃        ┃        ┃        ┃        ┃        ┃

┃   수    도    권   ┃  (234) ┃   6.4  ┃    .0  ┃    .0  ┃  17.1  ┃    .0  ┃    .0  ┃    .0  ┃  76.5  ┃    .0  ┃

┃   그          외   ┃  (267) ┃    .0  ┃   9.4  ┃   6.7  ┃    .0  ┃   4.9  ┃   2.2  ┃   7.1  ┃    .0  ┃   3.0  ┃

┃                    ┃        ┃        ┃        ┃        ┃        ┃        ┃        ┃        ┃        ┃        ┃

┃○ 종  업  원  수 ○┃        ┃        ┃        ┃        ┃        ┃        ┃        ┃        ┃        ┃        ┃

┃   99 명   이  하   ┃  (363) ┃   3.0  ┃   5.8  ┃   3.9  ┃   8.3  ┃   3.3  ┃   1.1  ┃   2.8  ┃  37.7  ┃   1.4  ┃

┃   100  -  299 명   ┃   (96) ┃   4.2  ┃   3.1  ┃   3.1  ┃   9.4  ┃   1.0  ┃   1.0  ┃   4.2  ┃  32.3  ┃   1.0  ┃

┃   300 명  이  상   ┃   (42) ┃    .0  ┃   2.4  ┃   2.4  ┃   2.4  ┃    .0  ┃   2.4  ┃  11.9  ┃  26.2  ┃   4.8  ┃

┃                    ┃        ┃        ┃        ┃        ┃        ┃        ┃        ┃        ┃        ┃        ┃

┃○ 현  재  직  위 ○┃        ┃        ┃        ┃        ┃        ┃        ┃        ┃        ┃        ┃        ┃

┃   최 고 관 리 자   ┃   (49) ┃   2.0  ┃   2.0  ┃   8.2  ┃  14.3  ┃   6.1  ┃    .0  ┃    .0  ┃  40.8  ┃    .0  ┃

┃   고 급 관 리 자   ┃  (170) ┃   2.4  ┃   7.1  ┃   1.8  ┃   8.2  ┃   2.9  ┃    .0  ┃   3.5  ┃  40.6  ┃   1.8  ┃

┃   중 간 관 리 자   ┃  (208) ┃   2.9  ┃   4.3  ┃   3.8  ┃   5.8  ┃   1.0  ┃   1.9  ┃   5.8  ┃  33.7  ┃   2.4  ┃

┃   현 장 관 리 자   ┃   (60) ┃   6.7  ┃   3.3  ┃   3.3  ┃  11.7  ┃   5.0  ┃   3.3  ┃    .0  ┃  28.3  ┃    .0  ┃

┃   일 반 평 사 원   ┃   (13) ┃    .0  ┃   7.7  ┃   7.7  ┃    .0  ┃    .0  ┃    .0  ┃   7.7  ┃  15.4  ┃    .0  ┃

┃   모 름 / 무응답   ┃    (1) ┃    .0  ┃    .0  ┃    .0  ┃    .0  ┃    .0  ┃    .0  ┃    .0  ┃ 100.0  ┃    .0  ┃

┃                    ┃        ┃        ┃        ┃        ┃        ┃        ┃        ┃        ┃        ┃        ┃

┃○ 근  속  년  수 ○┃        ┃        ┃        ┃        ┃        ┃        ┃        ┃        ┃        ┃        ┃

┃   3 년    이  하   ┃   (62) ┃   8.1  ┃   6.5  ┃   4.8  ┃   3.2  ┃    .0  ┃    .0  ┃    .0  ┃  40.3  ┃    .0  ┃

┃   4  -  9     년   ┃  (155) ┃   2.6  ┃   2.6  ┃   3.2  ┃  11.0  ┃   3.2  ┃   1.9  ┃   5.2  ┃  35.5  ┃   1.9  ┃

┃   10 년   이  상   ┃  (276) ┃   2.2  ┃   6.2  ┃   3.6  ┃   7.2  ┃   2.9  ┃   1.1  ┃   4.0  ┃  34.1  ┃   1.8  ┃

┃   무    응    답   ┃    (7) ┃    .0  ┃    .0  ┃    .0  ┃  14.3  ┃    .0  ┃    .0  ┃    .0  ┃  57.1  ┃    .0  ┃

┃                    ┃        ┃        ┃        ┃        ┃        ┃        ┃        ┃        ┃        ┃        ┃

┃○공장설립규제인지○┃        ┃        ┃        ┃        ┃        ┃        ┃        ┃        ┃        ┃        ┃

┃   모    른    다   ┃  (150) ┃   2.7  ┃   5.3  ┃   4.7  ┃   6.0  ┃   4.0  ┃    .7  ┃   3.3  ┃  44.7  ┃    .7  ┃

┃   보  통  이  다   ┃  (222) ┃   2.7  ┃   5.4  ┃   5.0  ┃   7.2  ┃   2.7  ┃   1.8  ┃   4.5  ┃  31.5  ┃   2.3  ┃

┃   안          다   ┃  (129) ┃   3.9  ┃   3.9  ┃    .0  ┃  11.6  ┃    .8  ┃    .8  ┃   3.1  ┃  32.6  ┃   1.6  ┃

┃                    ┃        ┃        ┃        ┃        ┃        ┃        ┃        ┃        ┃        ┃        ┃

┃○ 부지선정어려움 ○┃        ┃        ┃        ┃        ┃        ┃        ┃        ┃        ┃        ┃        ┃

┃   있          다   ┃  (236) ┃   3.0  ┃   3.8  ┃   4.2  ┃   4.2  ┃   1.7  ┃   1.7  ┃   5.1  ┃  36.0  ┃   1.7  ┃

┃   없          다   ┃  (265) ┃   3.0  ┃   6.0  ┃   3.0  ┃  11.3  ┃   3.4  ┃    .8  ┃   2.6  ┃  35.5  ┃   1.5  ┃

┗━━━━━━━━━━┻━━━━┻━━━━┻━━━━┻━━━━┻━━━━┻━━━━┻━━━━┻━━━━┻━━━━┻━━━━┛

[ 계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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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가장 최근에 설립한 공장이 입지한 지역
------------------------------------------------------------------------

[선문5] 그 공장이 입지한 지역은 어디인가요?

┏━━━━━━━━━━┳━━━━┳━━━━┳━━━━┳━━━━┳━━━━┳━━━━┳━━━━┓

┃Base=전체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계   ┃

┃                    ┣━━━━╋━━━━╋━━━━╋━━━━╋━━━━╋━━━━╋━━━━┫

┃                    ┃   %    ┃   %    ┃   %    ┃   %    ┃   %    ┃   %    ┃   %    ┃

┣━━━━━━━━━━╋━━━━╋━━━━╋━━━━╋━━━━╋━━━━╋━━━━╋━━━━┫

┃▣ 전          체 ▣┃   5.8  ┃   7.4  ┃   1.0  ┃   3.4  ┃   7.2  ┃  10.8  ┃ 100.0  ┃

┃                    ┃        ┃        ┃        ┃        ┃        ┃        ┃        ┃

┃○ 공장 설립 년도 ○┃        ┃        ┃        ┃        ┃        ┃        ┃        ┃

┃   1999 - 2002 년   ┃   7.0  ┃   1.8  ┃   1.8  ┃   3.5  ┃   3.5  ┃  11.4  ┃ 100.0  ┃

┃   2003 년  이 후   ┃   5.4  ┃   9.0  ┃    .8  ┃   3.4  ┃   8.3  ┃  10.6  ┃ 100.0  ┃

┃                    ┃        ┃        ┃        ┃        ┃        ┃        ┃        ┃

┃○ 공장 입지 형태 ○┃        ┃        ┃        ┃        ┃        ┃        ┃        ┃

┃   개  별  입  지   ┃   5.3  ┃   9.4  ┃    .6  ┃   3.1  ┃   8.8  ┃  10.9  ┃ 100.0  ┃

┃   계  획  입  지   ┃   6.6  ┃   3.9  ┃   1.7  ┃   3.9  ┃   4.4  ┃  10.5  ┃ 100.0  ┃

┃                    ┃        ┃        ┃        ┃        ┃        ┃        ┃        ┃

┃○희망공장입지형태○┃        ┃        ┃        ┃        ┃        ┃        ┃        ┃

┃   개  별  입  지   ┃   5.8  ┃   9.1  ┃   1.0  ┃   2.9  ┃   8.4  ┃  11.3  ┃ 100.0  ┃

┃   계  획  입  지   ┃   5.7  ┃   4.7  ┃   1.0  ┃   4.2  ┃   5.2  ┃   9.9  ┃ 100.0  ┃

┃                    ┃        ┃        ┃        ┃        ┃        ┃        ┃        ┃

┃○ 공장 입지 지역 ○┃        ┃        ┃        ┃        ┃        ┃        ┃        ┃

┃   수    도    권   ┃    .0  ┃    .0  ┃    .0  ┃    .0  ┃    .0  ┃    .0  ┃ 100.0  ┃

┃   그          외   ┃  10.9  ┃  13.9  ┃   1.9  ┃   6.4  ┃  13.5  ┃  20.2  ┃ 100.0  ┃

┃                    ┃        ┃        ┃        ┃        ┃        ┃        ┃        ┃

┃○ 종  업  원  수 ○┃        ┃        ┃        ┃        ┃        ┃        ┃        ┃

┃   99 명   이  하   ┃   5.8  ┃   6.6  ┃    .8  ┃   3.9  ┃   6.3  ┃   9.4  ┃ 100.0  ┃

┃   100  -  299 명   ┃   6.3  ┃  10.4  ┃   1.0  ┃   2.1  ┃  10.4  ┃  10.4  ┃ 100.0  ┃

┃   300 명  이  상   ┃   4.8  ┃   7.1  ┃   2.4  ┃   2.4  ┃   7.1  ┃  23.8  ┃ 100.0  ┃

┃                    ┃        ┃        ┃        ┃        ┃        ┃        ┃        ┃

┃○ 현  재  직  위 ○┃        ┃        ┃        ┃        ┃        ┃        ┃        ┃

┃   최 고 관 리 자   ┃   8.2  ┃   4.1  ┃    .0  ┃    .0  ┃   4.1  ┃  10.2  ┃ 100.0  ┃

┃   고 급 관 리 자   ┃   4.7  ┃   4.7  ┃    .0  ┃   6.5  ┃   6.5  ┃   9.4  ┃ 100.0  ┃

┃   중 간 관 리 자   ┃   6.3  ┃   8.7  ┃   1.9  ┃   2.4  ┃   8.2  ┃  11.1  ┃ 100.0  ┃

┃   현 장 관 리 자   ┃   3.3  ┃  13.3  ┃    .0  ┃   1.7  ┃   6.7  ┃  13.3  ┃ 100.0  ┃

┃   일 반 평 사 원   ┃  15.4  ┃   7.7  ┃   7.7  ┃    .0  ┃  15.4  ┃  15.4  ┃ 100.0  ┃

┃   모 름 / 무응답   ┃    .0  ┃    .0  ┃    .0  ┃    .0  ┃    .0  ┃    .0  ┃ 100.0  ┃

┃                    ┃        ┃        ┃        ┃        ┃        ┃        ┃        ┃

┃○ 근  속  년  수 ○┃        ┃        ┃        ┃        ┃        ┃        ┃        ┃

┃   3 년    이  하   ┃   3.2  ┃  11.3  ┃   1.6  ┃   1.6  ┃   6.5  ┃  12.9  ┃ 100.0  ┃

┃   4  -  9     년   ┃   3.9  ┃   8.4  ┃    .0  ┃   3.2  ┃   7.1  ┃  10.3  ┃ 100.0  ┃

┃   10 년   이  상   ┃   6.9  ┃   6.2  ┃   1.4  ┃   4.0  ┃   7.6  ┃  10.9  ┃ 100.0  ┃

┃   무    응    답   ┃  28.6  ┃    .0  ┃    .0  ┃    .0  ┃    .0  ┃    .0  ┃ 100.0  ┃

┃                    ┃        ┃        ┃        ┃        ┃        ┃        ┃        ┃

┃○공장설립규제인지○┃        ┃        ┃        ┃        ┃        ┃        ┃        ┃

┃   모    른    다   ┃   4.7  ┃   4.7  ┃    .7  ┃   2.0  ┃   8.0  ┃   8.0  ┃ 100.0  ┃

┃   보  통  이  다   ┃   4.5  ┃   9.9  ┃   1.4  ┃   3.2  ┃   5.9  ┃  12.2  ┃ 100.0  ┃

┃   안          다   ┃   9.3  ┃   6.2  ┃    .8  ┃   5.4  ┃   8.5  ┃  11.6  ┃ 100.0  ┃

┃                    ┃        ┃        ┃        ┃        ┃        ┃        ┃        ┃

┃○ 부지선정어려움 ○┃        ┃        ┃        ┃        ┃        ┃        ┃        ┃

┃   있          다   ┃   5.1  ┃   9.3  ┃    .8  ┃   2.5  ┃   8.1  ┃  12.7  ┃ 100.0  ┃

┃   없          다   ┃   6.4  ┃   5.7  ┃   1.1  ┃   4.2  ┃   6.4  ┃   9.1  ┃ 1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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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가장 최근에 설립한 공장의 종업원 수
--------------------------------------------------------------------

[선문6] 그 공장의 종업원 수는 몇 명인가요?

┏━━━━━━━━━━┳━━━━┳━━━━┳━━━━┳━━━━┳━━━━┓

┃Base=전체           ┃ 사례수 ┃99명이하┃  100-  ┃ 300명  ┃   계   ┃

┃                    ┃  (명)  ┃        ┃ 299명  ┃  이상  ┃        ┃

┃                    ┃        ┣━━━━╋━━━━╋━━━━╋━━━━┫

┃                    ┃        ┃   %    ┃   %    ┃   %    ┃   %    ┃

┣━━━━━━━━━━╋━━━━╋━━━━╋━━━━╋━━━━╋━━━━┫

┃▣ 전          체 ▣┃  (501) ┃  72.5  ┃  19.2  ┃   8.4  ┃ 100.0  ┃

┃                    ┃        ┃        ┃        ┃        ┃        ┃

┃○ 공장 설립 년도 ○┃        ┃        ┃        ┃        ┃        ┃

┃   1999 - 2002 년   ┃  (114) ┃  79.8  ┃  16.7  ┃   3.5  ┃ 100.0  ┃

┃   2003 년  이 후   ┃  (387) ┃  70.3  ┃  19.9  ┃   9.8  ┃ 100.0  ┃

┃                    ┃        ┃        ┃        ┃        ┃        ┃

┃○ 공장 입지 형태 ○┃        ┃        ┃        ┃        ┃        ┃

┃   개  별  입  지   ┃  (320) ┃  72.8  ┃  18.8  ┃   8.4  ┃ 100.0  ┃

┃   계  획  입  지   ┃  (181) ┃  71.8  ┃  19.9  ┃   8.3  ┃ 100.0  ┃

┃                    ┃        ┃        ┃        ┃        ┃        ┃

┃○희망공장입지형태○┃        ┃        ┃        ┃        ┃        ┃

┃   개  별  입  지   ┃  (309) ┃  71.5  ┃  19.7  ┃   8.7  ┃ 100.0  ┃

┃   계  획  입  지   ┃  (192) ┃  74.0  ┃  18.2  ┃   7.8  ┃ 100.0  ┃

┃                    ┃        ┃        ┃        ┃        ┃        ┃

┃○ 공장 입지 지역 ○┃        ┃        ┃        ┃        ┃        ┃

┃   수    도    권   ┃  (234) ┃  76.1  ┃  18.8  ┃   5.1  ┃ 100.0  ┃

┃   그          외   ┃  (267) ┃  69.3  ┃  19.5  ┃  11.2  ┃ 100.0  ┃

┃                    ┃        ┃        ┃        ┃        ┃        ┃

┃○ 종  업  원  수 ○┃        ┃        ┃        ┃        ┃        ┃

┃   99 명   이  하   ┃  (363) ┃ 100.0  ┃    .0  ┃    .0  ┃ 100.0  ┃

┃   100  -  299 명   ┃   (96) ┃    .0  ┃ 100.0  ┃    .0  ┃ 100.0  ┃

┃   300 명  이  상   ┃   (42) ┃    .0  ┃    .0  ┃ 100.0  ┃ 100.0  ┃

┃                    ┃        ┃        ┃        ┃        ┃        ┃

┃○ 현  재  직  위 ○┃        ┃        ┃        ┃        ┃        ┃

┃   최 고 관 리 자   ┃   (49) ┃ 100.0  ┃    .0  ┃    .0  ┃ 100.0  ┃

┃   고 급 관 리 자   ┃  (170) ┃  80.6  ┃  17.6  ┃   1.8  ┃ 100.0  ┃

┃   중 간 관 리 자   ┃  (208) ┃  61.1  ┃  24.5  ┃  14.4  ┃ 100.0  ┃

┃   현 장 관 리 자   ┃   (60) ┃  66.7  ┃  23.3  ┃  10.0  ┃ 100.0  ┃

┃   일 반 평 사 원   ┃   (13) ┃  69.2  ┃   7.7  ┃  23.1  ┃ 100.0  ┃

┃   모 름 / 무응답   ┃    (1) ┃ 100.0  ┃    .0  ┃    .0  ┃ 100.0  ┃

┃                    ┃        ┃        ┃        ┃        ┃        ┃

┃○ 근  속  년  수 ○┃        ┃        ┃        ┃        ┃        ┃

┃   3 년    이  하   ┃   (62) ┃  79.0  ┃  19.4  ┃   1.6  ┃ 100.0  ┃

┃   4  -  9     년   ┃  (155) ┃  69.0  ┃  20.0  ┃  11.0  ┃ 100.0  ┃

┃   10 년   이  상   ┃  (276) ┃  72.5  ┃  18.8  ┃   8.7  ┃ 100.0  ┃

┃   무    응    답   ┃    (7) ┃  85.7  ┃  14.3  ┃    .0  ┃ 100.0  ┃

┃                    ┃        ┃        ┃        ┃        ┃        ┃

┃○공장설립규제인지○┃        ┃        ┃        ┃        ┃        ┃

┃   모    른    다   ┃  (150) ┃  81.3  ┃  14.0  ┃   4.7  ┃ 100.0  ┃

┃   보  통  이  다   ┃  (222) ┃  67.6  ┃  22.5  ┃   9.9  ┃ 100.0  ┃

┃   안          다   ┃  (129) ┃  70.5  ┃  19.4  ┃  10.1  ┃ 100.0  ┃

┃                    ┃        ┃        ┃        ┃        ┃        ┃

┃○ 부지선정어려움 ○┃        ┃        ┃        ┃        ┃        ┃

┃   있          다   ┃  (236) ┃  67.4  ┃  22.0  ┃  10.6  ┃ 100.0  ┃

┃   없          다   ┃  (265) ┃  77.0  ┃  16.6  ┃   6.4  ┃ 1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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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공장설립 관련 규제에 대한 인식
------------------------------------------------------------

[문1]     님께서는 공장설립 관련 규제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

┃Base=전체           ┃ 사례수 ┃전혀모른┃별로잘모┃ ①+②  ┃보통이다┃대체로잘┃매우잘안┃ ④+⑤  ┃   계   ┃  평균  ┃

┃                    ┃  (명)  ┃다      ┃른다    ┃        ┃        ┃안다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          체 ▣┃  (501) ┃   4.0  ┃  25.9  ┃  29.9  ┃  44.3  ┃  20.4  ┃   5.4  ┃  25.7  ┃ 100.0  ┃    3.0 ┃

┃                    ┃        ┃        ┃        ┃        ┃        ┃        ┃        ┃        ┃        ┃        ┃

┃○ 공장 설립 년도 ○┃        ┃        ┃        ┃        ┃        ┃        ┃        ┃        ┃        ┃        ┃

┃   1999 - 2002 년   ┃  (114) ┃   7.0  ┃  22.8  ┃  29.8  ┃  45.6  ┃  16.7  ┃   7.9  ┃  24.6  ┃ 100.0  ┃    3.0 ┃

┃   2003 년  이 후   ┃  (387) ┃   3.1  ┃  26.9  ┃  30.0  ┃  43.9  ┃  21.4  ┃   4.7  ┃  26.1  ┃ 100.0  ┃    3.0 ┃

┃                    ┃        ┃        ┃        ┃        ┃        ┃        ┃        ┃        ┃        ┃        ┃

┃○ 공장 입지 형태 ○┃        ┃        ┃        ┃        ┃        ┃        ┃        ┃        ┃        ┃        ┃

┃   개  별  입  지   ┃  (320) ┃   4.7  ┃  25.9  ┃  30.6  ┃  45.0  ┃  18.1  ┃   6.3  ┃  24.4  ┃ 100.0  ┃    3.0 ┃

┃   계  획  입  지   ┃  (181) ┃   2.8  ┃  26.0  ┃  28.7  ┃  43.1  ┃  24.3  ┃   3.9  ┃  28.2  ┃ 100.0  ┃    3.0 ┃

┃                    ┃        ┃        ┃        ┃        ┃        ┃        ┃        ┃        ┃        ┃        ┃

┃○희망공장입지형태○┃        ┃        ┃        ┃        ┃        ┃        ┃        ┃        ┃        ┃        ┃

┃   개  별  입  지   ┃  (309) ┃   4.9  ┃  28.2  ┃  33.0  ┃  44.0  ┃  16.8  ┃   6.1  ┃  23.0  ┃ 100.0  ┃    2.9 ┃

┃   계  획  입  지   ┃  (192) ┃   2.6  ┃  22.4  ┃  25.0  ┃  44.8  ┃  26.0  ┃   4.2  ┃  30.2  ┃ 100.0  ┃    3.1 ┃

┃                    ┃        ┃        ┃        ┃        ┃        ┃        ┃        ┃        ┃        ┃        ┃

┃○ 공장 입지 지역 ○┃        ┃        ┃        ┃        ┃        ┃        ┃        ┃        ┃        ┃        ┃

┃   수    도    권   ┃  (234) ┃   4.7  ┃  29.5  ┃  34.2  ┃  39.3  ┃  22.6  ┃   3.8  ┃  26.5  ┃ 100.0  ┃    2.9 ┃

┃   그          외   ┃  (267) ┃   3.4  ┃  22.8  ┃  26.2  ┃  48.7  ┃  18.4  ┃   6.7  ┃  25.1  ┃ 100.0  ┃    3.0 ┃

┃                    ┃        ┃        ┃        ┃        ┃        ┃        ┃        ┃        ┃        ┃        ┃

┃○ 종  업  원  수 ○┃        ┃        ┃        ┃        ┃        ┃        ┃        ┃        ┃        ┃        ┃

┃   99 명   이  하   ┃  (363) ┃   5.0  ┃  28.7  ┃  33.6  ┃  41.3  ┃  20.4  ┃   4.7  ┃  25.1  ┃ 100.0  ┃    2.9 ┃

┃   100  -  299 명   ┃   (96) ┃   2.1  ┃  19.8  ┃  21.9  ┃  52.1  ┃  19.8  ┃   6.3  ┃  26.0  ┃ 100.0  ┃    3.1 ┃

┃   300 명  이  상   ┃   (42) ┃    .0  ┃  16.7  ┃  16.7  ┃  52.4  ┃  21.4  ┃   9.5  ┃  31.0  ┃ 100.0  ┃    3.2 ┃

┃                    ┃        ┃        ┃        ┃        ┃        ┃        ┃        ┃        ┃        ┃        ┃

┃○ 현  재  직  위 ○┃        ┃        ┃        ┃        ┃        ┃        ┃        ┃        ┃        ┃        ┃

┃   최 고 관 리 자   ┃   (49) ┃   6.1  ┃  26.5  ┃  32.7  ┃  38.8  ┃  26.5  ┃   2.0  ┃  28.6  ┃ 100.0  ┃    2.9 ┃

┃   고 급 관 리 자   ┃  (170) ┃   2.9  ┃  20.6  ┃  23.5  ┃  42.4  ┃  25.9  ┃   8.2  ┃  34.1  ┃ 100.0  ┃    3.2 ┃

┃   중 간 관 리 자   ┃  (208) ┃   3.8  ┃  27.9  ┃  31.7  ┃  45.2  ┃  18.3  ┃   4.8  ┃  23.1  ┃ 100.0  ┃    2.9 ┃

┃   현 장 관 리 자   ┃   (60) ┃   6.7  ┃  28.3  ┃  35.0  ┃  51.7  ┃  11.7  ┃   1.7  ┃  13.3  ┃ 100.0  ┃    2.7 ┃

┃   일 반 평 사 원   ┃   (13) ┃    .0  ┃  46.2  ┃  46.2  ┃  46.2  ┃    .0  ┃   7.7  ┃   7.7  ┃ 100.0  ┃    2.7 ┃

┃   모 름 / 무응답   ┃    (1) ┃    .0  ┃ 100.0  ┃ 100.0  ┃    .0  ┃    .0  ┃    .0  ┃    .0  ┃ 100.0  ┃    2.0 ┃

┃                    ┃        ┃        ┃        ┃        ┃        ┃        ┃        ┃        ┃        ┃        ┃

┃○ 근  속  년  수 ○┃        ┃        ┃        ┃        ┃        ┃        ┃        ┃        ┃        ┃        ┃

┃   3 년    이  하   ┃   (62) ┃   4.8  ┃  32.3  ┃  37.1  ┃  46.8  ┃  14.5  ┃   1.6  ┃  16.1  ┃ 100.0  ┃    2.8 ┃

┃   4  -  9     년   ┃  (155) ┃   4.5  ┃  30.3  ┃  34.8  ┃  45.2  ┃  17.4  ┃   2.6  ┃  20.0  ┃ 100.0  ┃    2.8 ┃

┃   10 년   이  상   ┃  (276) ┃   3.3  ┃  22.1  ┃  25.4  ┃  44.2  ┃  22.8  ┃   7.6  ┃  30.4  ┃ 100.0  ┃    3.1 ┃

┃   무    응    답   ┃    (7) ┃  14.3  ┃  28.6  ┃  42.9  ┃  14.3  ┃  28.6  ┃  14.3  ┃  42.9  ┃ 100.0  ┃    3.0 ┃

┃                    ┃        ┃        ┃        ┃        ┃        ┃        ┃        ┃        ┃        ┃        ┃

┃○공장설립규제인지○┃        ┃        ┃        ┃        ┃        ┃        ┃        ┃        ┃        ┃        ┃

┃   모    른    다   ┃  (150) ┃  13.3  ┃  86.7  ┃ 100.0  ┃    .0  ┃    .0  ┃    .0  ┃    .0  ┃ 100.0  ┃    1.9 ┃

┃   보  통  이  다   ┃  (222) ┃    .0  ┃    .0  ┃    .0  ┃ 100.0  ┃    .0  ┃    .0  ┃    .0  ┃ 100.0  ┃    3.0 ┃

┃   안          다   ┃  (129) ┃    .0  ┃    .0  ┃    .0  ┃    .0  ┃  79.1  ┃  20.9  ┃ 100.0  ┃ 100.0  ┃    4.2 ┃

┃                    ┃        ┃        ┃        ┃        ┃        ┃        ┃        ┃        ┃        ┃        ┃

┃○ 부지선정어려움 ○┃        ┃        ┃        ┃        ┃        ┃        ┃        ┃        ┃        ┃        ┃

┃   있          다   ┃  (236) ┃   2.1  ┃  24.2  ┃  26.3  ┃  44.9  ┃  21.6  ┃   7.2  ┃  28.8  ┃ 100.0  ┃    3.1 ┃

┃   없          다   ┃  (265) ┃   5.7  ┃  27.5  ┃  33.2  ┃  43.8  ┃  19.2  ┃   3.8  ┃  23.0  ┃ 100.0  ┃    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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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공장설립 규제와 관련한 가장 큰 문제점
------------------------------------------------------------------------

[문2]    님께서 공장설립 규제와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
┃Base=전체           ┃ 사례수 ┃이해하기┃체계적이┃비현실적┃  법/   ┃관련법령┃규제해당┃ 모름/  ┃   계   ┃
┃                    ┃  (명)  ┃힘들다  ┃지않다  ┃또는비합┃제도가충┃을찾기가┃여부를확┃ 무응답 ┃        ┃
┃                    ┃        ┃        ┃        ┃리적이다┃분하지않┃어렵다  ┃인하기어┃        ┃        ┃
┃                    ┃        ┃        ┃        ┃        ┃다      ┃        ┃렵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          체 ▣┃  (501) ┃   4.8  ┃   6.0  ┃  34.3  ┃   9.0  ┃  11.6  ┃  27.3  ┃   7.0  ┃ 100.0  ┃
┃                    ┃        ┃        ┃        ┃        ┃        ┃        ┃        ┃        ┃        ┃
┃○ 공장 설립 년도 ○┃        ┃        ┃        ┃        ┃        ┃        ┃        ┃        ┃        ┃
┃   1999 - 2002 년   ┃  (114) ┃   4.4  ┃   8.8  ┃  30.7  ┃   9.6  ┃   7.9  ┃  30.7  ┃   7.9  ┃ 100.0  ┃
┃   2003 년  이 후   ┃  (387) ┃   4.9  ┃   5.2  ┃  35.4  ┃   8.8  ┃  12.7  ┃  26.4  ┃   6.7  ┃ 100.0  ┃
┃                    ┃        ┃        ┃        ┃        ┃        ┃        ┃        ┃        ┃        ┃
┃○ 공장 입지 형태 ○┃        ┃        ┃        ┃        ┃        ┃        ┃        ┃        ┃        ┃
┃   개  별  입  지   ┃  (320) ┃   3.4  ┃   5.9  ┃  39.7  ┃  11.3  ┃  11.6  ┃  23.1  ┃   5.0  ┃ 100.0  ┃
┃   계  획  입  지   ┃  (181) ┃   7.2  ┃   6.1  ┃  24.9  ┃   5.0  ┃  11.6  ┃  34.8  ┃  10.5  ┃ 100.0  ┃
┃                    ┃        ┃        ┃        ┃        ┃        ┃        ┃        ┃        ┃        ┃
┃○희망공장입지형태○┃        ┃        ┃        ┃        ┃        ┃        ┃        ┃        ┃        ┃
┃   개  별  입  지   ┃  (309) ┃   4.5  ┃   5.8  ┃  37.9  ┃  11.7  ┃  11.7  ┃  23.0  ┃   5.5  ┃ 100.0  ┃
┃   계  획  입  지   ┃  (192) ┃   5.2  ┃   6.3  ┃  28.6  ┃   4.7  ┃  11.5  ┃  34.4  ┃   9.4  ┃ 100.0  ┃
┃                    ┃        ┃        ┃        ┃        ┃        ┃        ┃        ┃        ┃        ┃
┃○ 공장 입지 지역 ○┃        ┃        ┃        ┃        ┃        ┃        ┃        ┃        ┃        ┃
┃   수    도    권   ┃  (234) ┃   3.8  ┃   4.7  ┃  39.7  ┃   9.8  ┃   9.4  ┃  24.8  ┃   7.7  ┃ 100.0  ┃
┃   그          외   ┃  (267) ┃   5.6  ┃   7.1  ┃  29.6  ┃   8.2  ┃  13.5  ┃  29.6  ┃   6.4  ┃ 100.0  ┃
┃                    ┃        ┃        ┃        ┃        ┃        ┃        ┃        ┃        ┃        ┃
┃○ 종  업  원  수 ○┃        ┃        ┃        ┃        ┃        ┃        ┃        ┃        ┃        ┃
┃   99 명   이  하   ┃  (363) ┃   4.7  ┃   6.6  ┃  33.9  ┃   8.8  ┃  10.7  ┃  27.0  ┃   8.3  ┃ 100.0  ┃
┃   100  -  299 명   ┃   (96) ┃   4.2  ┃   5.2  ┃  38.5  ┃   9.4  ┃  10.4  ┃  29.2  ┃   3.1  ┃ 100.0  ┃
┃   300 명  이  상   ┃   (42) ┃   7.1  ┃   2.4  ┃  28.6  ┃   9.5  ┃  21.4  ┃  26.2  ┃   4.8  ┃ 100.0  ┃
┃                    ┃        ┃        ┃        ┃        ┃        ┃        ┃        ┃        ┃        ┃
┃○ 현  재  직  위 ○┃        ┃        ┃        ┃        ┃        ┃        ┃        ┃        ┃        ┃
┃   최 고 관 리 자   ┃   (49) ┃   4.1  ┃  10.2  ┃  34.7  ┃  12.2  ┃   6.1  ┃  22.4  ┃  10.2  ┃ 100.0  ┃
┃   고 급 관 리 자   ┃  (170) ┃   4.7  ┃   3.5  ┃  42.4  ┃   7.1  ┃  10.0  ┃  22.4  ┃  10.0  ┃ 100.0  ┃
┃   중 간 관 리 자   ┃  (208) ┃   5.8  ┃   7.2  ┃  31.7  ┃   9.6  ┃  13.5  ┃  27.9  ┃   4.3  ┃ 100.0  ┃
┃   현 장 관 리 자   ┃   (60) ┃   1.7  ┃   5.0  ┃  21.7  ┃  11.7  ┃  13.3  ┃  41.7  ┃   5.0  ┃ 100.0  ┃
┃   일 반 평 사 원   ┃   (13) ┃   7.7  ┃   7.7  ┃  23.1  ┃    .0  ┃  15.4  ┃  38.5  ┃   7.7  ┃ 100.0  ┃
┃   모 름 / 무응답   ┃    (1) ┃    .0  ┃    .0  ┃ 100.0  ┃    .0  ┃    .0  ┃    .0  ┃    .0  ┃ 100.0  ┃
┃                    ┃        ┃        ┃        ┃        ┃        ┃        ┃        ┃        ┃        ┃
┃○ 근  속  년  수 ○┃        ┃        ┃        ┃        ┃        ┃        ┃        ┃        ┃        ┃
┃   3 년    이  하   ┃   (62) ┃   8.1  ┃   8.1  ┃  22.6  ┃   9.7  ┃  12.9  ┃  30.6  ┃   8.1  ┃ 100.0  ┃
┃   4  -  9     년   ┃  (155) ┃   5.2  ┃   5.8  ┃  29.0  ┃   7.1  ┃  14.8  ┃  34.8  ┃   3.2  ┃ 100.0  ┃
┃   10 년   이  상   ┃  (276) ┃   4.0  ┃   5.4  ┃  40.2  ┃   9.8  ┃   9.1  ┃  22.8  ┃   8.7  ┃ 100.0  ┃
┃   무    응    답   ┃    (7) ┃    .0  ┃    .0  ┃  28.6  ┃  14.3  ┃  28.6  ┃  14.3  ┃  14.3  ┃ 100.0  ┃
┃                    ┃        ┃        ┃        ┃        ┃        ┃        ┃        ┃        ┃        ┃
┃○공장설립규제인지○┃        ┃        ┃        ┃        ┃        ┃        ┃        ┃        ┃        ┃
┃   모    른    다   ┃  (150) ┃   7.3  ┃   6.7  ┃  32.7  ┃   5.3  ┃   9.3  ┃  30.0  ┃   8.7  ┃ 100.0  ┃
┃   보  통  이  다   ┃  (222) ┃   4.5  ┃   6.8  ┃  31.5  ┃  10.4  ┃  12.6  ┃  30.2  ┃   4.1  ┃ 100.0  ┃
┃   안          다   ┃  (129) ┃   2.3  ┃   3.9  ┃  41.1  ┃  10.9  ┃  12.4  ┃  19.4  ┃  10.1  ┃ 100.0  ┃
┃                    ┃        ┃        ┃        ┃        ┃        ┃        ┃        ┃        ┃        ┃
┃○ 부지선정어려움 ○┃        ┃        ┃        ┃        ┃        ┃        ┃        ┃        ┃        ┃
┃   있          다   ┃  (236) ┃   3.4  ┃   5.9  ┃  43.2  ┃  11.4  ┃  11.0  ┃  24.2  ┃    .8  ┃ 100.0  ┃
┃   없          다   ┃  (265) ┃   6.0  ┃   6.0  ┃  26.4  ┃   6.8  ┃  12.1  ┃  30.2  ┃  12.5  ┃ 1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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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공장설립 절차와 관련한 가장 큰 문제점
------------------------------------------------------------------------

[문3]    님께서 공장설립 절차와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
┃Base=전체           ┃ 사례수 ┃공장설립┃공장설립┃공장설립┃공무원의┃ 모름/  ┃   계   ┃
┃                    ┃  (명)  ┃관련절차┃에장시간┃에비용이┃법령해석┃ 무응답 ┃        ┃
┃                    ┃        ┃가너무복┃이소요된┃많이든다┃이자의적┃        ┃        ┃
┃                    ┃        ┃잡하다  ┃다      ┃        ┃이다    ┃        ┃        ┃
┃                    ┃        ┣━━━━╋━━━━╋━━━━╋━━━━╋━━━━╋━━━━┫
┃                    ┃        ┃   %    ┃   %    ┃   %    ┃   %    ┃   %    ┃   %    ┃
┣━━━━━━━━━━╋━━━━╋━━━━╋━━━━╋━━━━╋━━━━╋━━━━╋━━━━┫
┃▣ 전          체 ▣┃  (501) ┃  37.9  ┃  19.6  ┃  14.8  ┃  20.0  ┃   7.8  ┃ 100.0  ┃
┃                    ┃        ┃        ┃        ┃        ┃        ┃        ┃        ┃
┃○ 공장 설립 년도 ○┃        ┃        ┃        ┃        ┃        ┃        ┃        ┃
┃   1999 - 2002 년   ┃  (114) ┃  40.4  ┃  20.2  ┃  12.3  ┃  20.2  ┃   7.0  ┃ 100.0  ┃
┃   2003 년  이 후   ┃  (387) ┃  37.2  ┃  19.4  ┃  15.5  ┃  19.9  ┃   8.0  ┃ 100.0  ┃
┃                    ┃        ┃        ┃        ┃        ┃        ┃        ┃        ┃
┃○ 공장 입지 형태 ○┃        ┃        ┃        ┃        ┃        ┃        ┃        ┃
┃   개  별  입  지   ┃  (320) ┃  38.4  ┃  21.9  ┃  13.4  ┃  20.0  ┃   6.3  ┃ 100.0  ┃
┃   계  획  입  지   ┃  (181) ┃  37.0  ┃  15.5  ┃  17.1  ┃  19.9  ┃  10.5  ┃ 100.0  ┃
┃                    ┃        ┃        ┃        ┃        ┃        ┃        ┃        ┃
┃○희망공장입지형태○┃        ┃        ┃        ┃        ┃        ┃        ┃        ┃
┃   개  별  입  지   ┃  (309) ┃  36.6  ┃  22.3  ┃  13.9  ┃  20.1  ┃   7.1  ┃ 100.0  ┃
┃   계  획  입  지   ┃  (192) ┃  40.1  ┃  15.1  ┃  16.1  ┃  19.8  ┃   8.9  ┃ 100.0  ┃
┃                    ┃        ┃        ┃        ┃        ┃        ┃        ┃        ┃
┃○ 공장 입지 지역 ○┃        ┃        ┃        ┃        ┃        ┃        ┃        ┃
┃   수    도    권   ┃  (234) ┃  39.7  ┃  20.5  ┃  15.4  ┃  17.1  ┃   7.3  ┃ 100.0  ┃
┃   그          외   ┃  (267) ┃  36.3  ┃  18.7  ┃  14.2  ┃  22.5  ┃   8.2  ┃ 100.0  ┃
┃                    ┃        ┃        ┃        ┃        ┃        ┃        ┃        ┃
┃○ 종  업  원  수 ○┃        ┃        ┃        ┃        ┃        ┃        ┃        ┃
┃   99 명   이  하   ┃  (363) ┃  35.8  ┃  17.9  ┃  17.1  ┃  20.7  ┃   8.5  ┃ 100.0  ┃
┃   100  -  299 명   ┃   (96) ┃  43.8  ┃  24.0  ┃  10.4  ┃  17.7  ┃   4.2  ┃ 100.0  ┃
┃   300 명  이  상   ┃   (42) ┃  42.9  ┃  23.8  ┃   4.8  ┃  19.0  ┃   9.5  ┃ 100.0  ┃
┃                    ┃        ┃        ┃        ┃        ┃        ┃        ┃        ┃
┃○ 현  재  직  위 ○┃        ┃        ┃        ┃        ┃        ┃        ┃        ┃
┃   최 고 관 리 자   ┃   (49) ┃  34.7  ┃  12.2  ┃  12.2  ┃  30.6  ┃  10.2  ┃ 100.0  ┃
┃   고 급 관 리 자   ┃  (170) ┃  37.6  ┃  23.5  ┃  14.7  ┃  15.9  ┃   8.2  ┃ 100.0  ┃
┃   중 간 관 리 자   ┃  (208) ┃  36.1  ┃  20.7  ┃  14.9  ┃  20.7  ┃   7.7  ┃ 100.0  ┃
┃   현 장 관 리 자   ┃   (60) ┃  45.0  ┃  13.3  ┃  18.3  ┃  18.3  ┃   5.0  ┃ 100.0  ┃
┃   일 반 평 사 원   ┃   (13) ┃  46.2  ┃   7.7  ┃   7.7  ┃  30.8  ┃   7.7  ┃ 100.0  ┃
┃   모 름 / 무응답   ┃    (1) ┃ 100.0  ┃    .0  ┃    .0  ┃    .0  ┃    .0  ┃ 100.0  ┃
┃                    ┃        ┃        ┃        ┃        ┃        ┃        ┃        ┃
┃○ 근  속  년  수 ○┃        ┃        ┃        ┃        ┃        ┃        ┃        ┃
┃   3 년    이  하   ┃   (62) ┃  33.9  ┃  22.6  ┃  21.0  ┃  19.4  ┃   3.2  ┃ 100.0  ┃
┃   4  -  9     년   ┃  (155) ┃  34.2  ┃  20.6  ┃  18.1  ┃  18.7  ┃   8.4  ┃ 100.0  ┃
┃   10 년   이  상   ┃  (276) ┃  40.6  ┃  18.8  ┃  11.6  ┃  20.3  ┃   8.7  ┃ 100.0  ┃
┃   무    응    답   ┃    (7) ┃  57.1  ┃    .0  ┃  14.3  ┃  28.6  ┃    .0  ┃ 100.0  ┃
┃                    ┃        ┃        ┃        ┃        ┃        ┃        ┃        ┃
┃○공장설립규제인지○┃        ┃        ┃        ┃        ┃        ┃        ┃        ┃
┃   모    른    다   ┃  (150) ┃  32.0  ┃  20.0  ┃  16.7  ┃  22.7  ┃   8.7  ┃ 100.0  ┃
┃   보  통  이  다   ┃  (222) ┃  44.1  ┃  18.9  ┃  14.4  ┃  16.7  ┃   5.9  ┃ 100.0  ┃
┃   안          다   ┃  (129) ┃  34.1  ┃  20.2  ┃  13.2  ┃  22.5  ┃  10.1  ┃ 100.0  ┃
┃                    ┃        ┃        ┃        ┃        ┃        ┃        ┃        ┃
┃○ 부지선정어려움 ○┃        ┃        ┃        ┃        ┃        ┃        ┃        ┃
┃   있          다   ┃  (236) ┃  41.5  ┃  21.2  ┃  12.3  ┃  19.1  ┃   5.9  ┃ 100.0  ┃
┃   없          다   ┃  (265) ┃  34.7  ┃  18.1  ┃  17.0  ┃  20.8  ┃   9.4  ┃ 1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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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공장설립 절차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개선해야 할 점
----------------------------------------------------------------------------------

[문4]    님께서 공장설립 절차와 관련하여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
┃Base=전체           ┃ 사례수 ┃법정인허┃제출서류┃행정수수┃공공기관┃One-Stop┃관련부서┃공무원의┃ 모름/  ┃   계   ┃
┃                    ┃  (명)  ┃가기간을┃가간단해┃료,     ┃이주도하┃서비스를┃간업무협┃자의적해┃ 무응답 ┃        ┃
┃                    ┃        ┃단축해야┃져야한다┃각종영향┃는인허가┃도입해야┃의효율성┃석을줄여┃        ┃        ┃
┃                    ┃        ┃한다    ┃        ┃평가등에┃대행서비┃한다    ┃을키워야┃야한다  ┃        ┃        ┃
┃                    ┃        ┃        ┃        ┃드는비용┃스를많이┃        ┃한다    ┃        ┃        ┃        ┃
┃                    ┃        ┃        ┃        ┃을줄어야┃해야한다┃        ┃        ┃        ┃        ┃        ┃
┃                    ┃        ┃        ┃        ┃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          체 ▣┃  (501) ┃  16.2  ┃  26.9  ┃   8.0  ┃   4.6  ┃  22.8  ┃  13.2  ┃   6.4  ┃   2.0  ┃ 100.0  ┃
┃                    ┃        ┃        ┃        ┃        ┃        ┃        ┃        ┃        ┃        ┃        ┃
┃○ 공장 설립 년도 ○┃        ┃        ┃        ┃        ┃        ┃        ┃        ┃        ┃        ┃        ┃
┃   1999 - 2002 년   ┃  (114) ┃  19.3  ┃  29.8  ┃   6.1  ┃   5.3  ┃  22.8  ┃  10.5  ┃   4.4  ┃   1.8  ┃ 100.0  ┃
┃   2003 년  이 후   ┃  (387) ┃  15.2  ┃  26.1  ┃   8.5  ┃   4.4  ┃  22.7  ┃  14.0  ┃   7.0  ┃   2.1  ┃ 100.0  ┃
┃                    ┃        ┃        ┃        ┃        ┃        ┃        ┃        ┃        ┃        ┃        ┃
┃○ 공장 입지 형태 ○┃        ┃        ┃        ┃        ┃        ┃        ┃        ┃        ┃        ┃        ┃
┃   개  별  입  지   ┃  (320) ┃  16.6  ┃  28.4  ┃   8.1  ┃   5.6  ┃  21.9  ┃  11.3  ┃   6.9  ┃   1.3  ┃ 100.0  ┃
┃   계  획  입  지   ┃  (181) ┃  15.5  ┃  24.3  ┃   7.7  ┃   2.8  ┃  24.3  ┃  16.6  ┃   5.5  ┃   3.3  ┃ 100.0  ┃
┃                    ┃        ┃        ┃        ┃        ┃        ┃        ┃        ┃        ┃        ┃        ┃
┃○희망공장입지형태○┃        ┃        ┃        ┃        ┃        ┃        ┃        ┃        ┃        ┃        ┃
┃   개  별  입  지   ┃  (309) ┃  17.2  ┃  26.9  ┃   8.4  ┃   5.5  ┃  21.7  ┃  12.0  ┃   6.8  ┃   1.6  ┃ 100.0  ┃
┃   계  획  입  지   ┃  (192) ┃  14.6  ┃  27.1  ┃   7.3  ┃   3.1  ┃  24.5  ┃  15.1  ┃   5.7  ┃   2.6  ┃ 100.0  ┃
┃                    ┃        ┃        ┃        ┃        ┃        ┃        ┃        ┃        ┃        ┃        ┃
┃○ 공장 입지 지역 ○┃        ┃        ┃        ┃        ┃        ┃        ┃        ┃        ┃        ┃        ┃
┃   수    도    권   ┃  (234) ┃  17.5  ┃  26.1  ┃   8.5  ┃   3.4  ┃  24.8  ┃  10.3  ┃   6.8  ┃   2.6  ┃ 100.0  ┃
┃   그          외   ┃  (267) ┃  15.0  ┃  27.7  ┃   7.5  ┃   5.6  ┃  21.0  ┃  15.7  ┃   6.0  ┃   1.5  ┃ 100.0  ┃
┃                    ┃        ┃        ┃        ┃        ┃        ┃        ┃        ┃        ┃        ┃        ┃
┃○ 종  업  원  수 ○┃        ┃        ┃        ┃        ┃        ┃        ┃        ┃        ┃        ┃        ┃
┃   99 명   이  하   ┃  (363) ┃  14.3  ┃  27.3  ┃   9.9  ┃   5.0  ┃  20.9  ┃  13.2  ┃   7.2  ┃   2.2  ┃ 100.0  ┃
┃   100  -  299 명   ┃   (96) ┃  20.8  ┃  26.0  ┃   2.1  ┃   4.2  ┃  26.0  ┃  13.5  ┃   5.2  ┃   2.1  ┃ 100.0  ┃
┃   300 명  이  상   ┃   (42) ┃  21.4  ┃  26.2  ┃   4.8  ┃   2.4  ┃  31.0  ┃  11.9  ┃   2.4  ┃    .0  ┃ 100.0  ┃
┃                    ┃        ┃        ┃        ┃        ┃        ┃        ┃        ┃        ┃        ┃        ┃
┃○ 현  재  직  위 ○┃        ┃        ┃        ┃        ┃        ┃        ┃        ┃        ┃        ┃        ┃
┃   최 고 관 리 자   ┃   (49) ┃  16.3  ┃  12.2  ┃  12.2  ┃   8.2  ┃  18.4  ┃  14.3  ┃  16.3  ┃   2.0  ┃ 100.0  ┃
┃   고 급 관 리 자   ┃  (170) ┃  12.9  ┃  28.2  ┃   7.1  ┃   4.7  ┃  25.3  ┃  14.7  ┃   5.3  ┃   1.8  ┃ 100.0  ┃
┃   중 간 관 리 자   ┃  (208) ┃  20.7  ┃  25.0  ┃   6.7  ┃   3.4  ┃  23.1  ┃  13.0  ┃   5.8  ┃   2.4  ┃ 100.0  ┃
┃   현 장 관 리 자   ┃   (60) ┃  10.0  ┃  38.3  ┃  13.3  ┃   5.0  ┃  20.0  ┃   8.3  ┃   3.3  ┃   1.7  ┃ 100.0  ┃
┃   일 반 평 사 원   ┃   (13) ┃  15.4  ┃  38.5  ┃    .0  ┃   7.7  ┃  15.4  ┃  15.4  ┃   7.7  ┃    .0  ┃ 100.0  ┃
┃   모 름 / 무응답   ┃    (1) ┃    .0  ┃ 100.0  ┃    .0  ┃    .0  ┃    .0  ┃    .0  ┃    .0  ┃    .0  ┃ 100.0  ┃
┃                    ┃        ┃        ┃        ┃        ┃        ┃        ┃        ┃        ┃        ┃        ┃
┃○ 근  속  년  수 ○┃        ┃        ┃        ┃        ┃        ┃        ┃        ┃        ┃        ┃        ┃
┃   3 년    이  하   ┃   (62) ┃  14.5  ┃  33.9  ┃  12.9  ┃   3.2  ┃  21.0  ┃  12.9  ┃   1.6  ┃    .0  ┃ 100.0  ┃
┃   4  -  9     년   ┃  (155) ┃  14.2  ┃  29.0  ┃   7.7  ┃   2.6  ┃  25.2  ┃  13.5  ┃   6.5  ┃   1.3  ┃ 100.0  ┃
┃   10 년   이  상   ┃  (276) ┃  18.1  ┃  23.6  ┃   7.2  ┃   5.8  ┃  22.1  ┃  12.7  ┃   7.6  ┃   2.9  ┃ 100.0  ┃
┃   무    응    답   ┃    (7) ┃    .0  ┃  57.1  ┃    .0  ┃  14.3  ┃  14.3  ┃  14.3  ┃    .0  ┃    .0  ┃ 100.0  ┃
┃                    ┃        ┃        ┃        ┃        ┃        ┃        ┃        ┃        ┃        ┃        ┃
┃○공장설립규제인지○┃        ┃        ┃        ┃        ┃        ┃        ┃        ┃        ┃        ┃        ┃
┃   모    른    다   ┃  (150) ┃  13.3  ┃  37.3  ┃  12.0  ┃   6.0  ┃  17.3  ┃   8.0  ┃   4.0  ┃   2.0  ┃ 100.0  ┃
┃   보  통  이  다   ┃  (222) ┃  17.6  ┃  25.7  ┃   5.9  ┃   5.0  ┃  27.9  ┃  10.8  ┃   5.4  ┃   1.8  ┃ 100.0  ┃
┃   안          다   ┃  (129) ┃  17.1  ┃  17.1  ┃   7.0  ┃   2.3  ┃  20.2  ┃  23.3  ┃  10.9  ┃   2.3  ┃ 100.0  ┃
┃                    ┃        ┃        ┃        ┃        ┃        ┃        ┃        ┃        ┃        ┃        ┃
┃○ 부지선정어려움 ○┃        ┃        ┃        ┃        ┃        ┃        ┃        ┃        ┃        ┃        ┃
┃   있          다   ┃  (236) ┃  16.1  ┃  27.5  ┃   7.6  ┃   4.2  ┃  22.0  ┃  15.7  ┃   5.9  ┃    .8  ┃ 100.0  ┃
┃   없          다   ┃  (265) ┃  16.2  ┃  26.4  ┃   8.3  ┃   4.9  ┃  23.4  ┃  10.9  ┃   6.8  ┃   3.0  ┃ 1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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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부지선정 과정에서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했는지 여부

--------------------------------------------------------------------------

[문5]    님께서는 공장을 설립하실 때 부지선정 과정에서 관련 규
제로 인해 어려움을 느낀 경험이 있으신가요?

┏━━━━━━━━━━┳━━━━┳━━━━┳━━━━┳━━━━┓
┃Base=전체           ┃ 사례수 ┃   예   ┃ 아니오 ┃   계   ┃
┃                    ┃  (명)  ┃        ┃        ┃        ┃
┃                    ┃        ┣━━━━╋━━━━╋━━━━┫
┃                    ┃        ┃   %    ┃   %    ┃   %    ┃
┣━━━━━━━━━━╋━━━━╋━━━━╋━━━━╋━━━━┫
┃▣ 전          체 ▣┃  (501) ┃  47.1  ┃  52.9  ┃ 100.0  ┃
┃                    ┃        ┃        ┃        ┃        ┃
┃○ 공장 설립 년도 ○┃        ┃        ┃        ┃        ┃
┃   1999 - 2002 년   ┃  (114) ┃  45.6  ┃  54.4  ┃ 100.0  ┃
┃   2003 년  이 후   ┃  (387) ┃  47.5  ┃  52.5  ┃ 100.0  ┃
┃                    ┃        ┃        ┃        ┃        ┃
┃○ 공장 입지 형태 ○┃        ┃        ┃        ┃        ┃
┃   개  별  입  지   ┃  (320) ┃  56.6  ┃  43.4  ┃ 100.0  ┃
┃   계  획  입  지   ┃  (181) ┃  30.4  ┃  69.6  ┃ 100.0  ┃
┃                    ┃        ┃        ┃        ┃        ┃
┃○희망공장입지형태○┃        ┃        ┃        ┃        ┃
┃   개  별  입  지   ┃  (309) ┃  55.0  ┃  45.0  ┃ 100.0  ┃
┃   계  획  입  지   ┃  (192) ┃  34.4  ┃  65.6  ┃ 100.0  ┃
┃                    ┃        ┃        ┃        ┃        ┃
┃○ 공장 입지 지역 ○┃        ┃        ┃        ┃        ┃
┃   수    도    권   ┃  (234) ┃  43.6  ┃  56.4  ┃ 100.0  ┃
┃   그          외   ┃  (267) ┃  50.2  ┃  49.8  ┃ 100.0  ┃
┃                    ┃        ┃        ┃        ┃        ┃
┃○ 종  업  원  수 ○┃        ┃        ┃        ┃        ┃
┃   99 명   이  하   ┃  (363) ┃  43.8  ┃  56.2  ┃ 100.0  ┃
┃   100  -  299 명   ┃   (96) ┃  54.2  ┃  45.8  ┃ 100.0  ┃
┃   300 명  이  상   ┃   (42) ┃  59.5  ┃  40.5  ┃ 100.0  ┃
┃                    ┃        ┃        ┃        ┃        ┃
┃○ 현  재  직  위 ○┃        ┃        ┃        ┃        ┃
┃   최 고 관 리 자   ┃   (49) ┃  55.1  ┃  44.9  ┃ 100.0  ┃
┃   고 급 관 리 자   ┃  (170) ┃  48.2  ┃  51.8  ┃ 100.0  ┃
┃   중 간 관 리 자   ┃  (208) ┃  48.6  ┃  51.4  ┃ 100.0  ┃
┃   현 장 관 리 자   ┃   (60) ┃  35.0  ┃  65.0  ┃ 100.0  ┃
┃   일 반 평 사 원   ┃   (13) ┃  38.5  ┃  61.5  ┃ 100.0  ┃
┃   모 름 / 무응답   ┃    (1) ┃    .0  ┃ 100.0  ┃ 100.0  ┃
┃                    ┃        ┃        ┃        ┃        ┃
┃○ 근  속  년  수 ○┃        ┃        ┃        ┃        ┃
┃   3 년    이  하   ┃   (62) ┃  40.3  ┃  59.7  ┃ 100.0  ┃
┃   4  -  9     년   ┃  (155) ┃  43.9  ┃  56.1  ┃ 100.0  ┃
┃   10 년   이  상   ┃  (276) ┃  50.7  ┃  49.3  ┃ 100.0  ┃
┃   무    응    답   ┃    (7) ┃  42.9  ┃  57.1  ┃ 100.0  ┃
┃                    ┃        ┃        ┃        ┃        ┃
┃○공장설립규제인지○┃        ┃        ┃        ┃        ┃
┃   모    른    다   ┃  (150) ┃  41.3  ┃  58.7  ┃ 100.0  ┃
┃   보  통  이  다   ┃  (222) ┃  47.7  ┃  52.3  ┃ 100.0  ┃
┃   안          다   ┃  (129) ┃  52.7  ┃  47.3  ┃ 100.0  ┃
┃                    ┃        ┃        ┃        ┃        ┃
┃○ 부지선정어려움 ○┃        ┃        ┃        ┃        ┃
┃   있          다   ┃  (236) ┃ 100.0  ┃    .0  ┃ 100.0  ┃
┃   없          다   ┃  (265) ┃    .0  ┃ 100.0  ┃ 1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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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부지선정 관련 규제 중 가장 지키기 어려운 점
---------------------------------------------------------------------------------

[문5-1] 어려움을 느끼셨다면, 부지선정과 관련한 규제 중 지키기 가
장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
┃Base=부시선정시     ┃ 사례수 ┃용도지구┃ 농지/  ┃연접개발┃환경관련┃매장문화┃수도권공┃ 모름/  ┃   계   ┃
┃     어려움을       ┃  (명)  ┃구분및도┃산지전용┃관련사항┃사전평가┃재발견관┃장총량제┃ 무응답 ┃        ┃
┃     경험한 사람    ┃        ┃시계획수┃등토지의┃        ┃사항    ┃련사항  ┃        ┃        ┃        ┃
┃                    ┃        ┃립관련사┃용도변경┃        ┃        ┃        ┃        ┃        ┃        ┃
┃                    ┃        ┃항      ┃관련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          체 ▣┃  (236) ┃  28.4  ┃  29.2  ┃   8.5  ┃  22.9  ┃   1.3  ┃   8.1  ┃   1.7  ┃ 100.0  ┃
┃                    ┃        ┃        ┃        ┃        ┃        ┃        ┃        ┃        ┃        ┃
┃○ 공장 설립 년도 ○┃        ┃        ┃        ┃        ┃        ┃        ┃        ┃        ┃        ┃
┃   1999 - 2002 년   ┃   (52) ┃  25.0  ┃  30.8  ┃  11.5  ┃  19.2  ┃   1.9  ┃   7.7  ┃   3.8  ┃ 100.0  ┃
┃   2003 년  이 후   ┃  (184) ┃  29.3  ┃  28.8  ┃   7.6  ┃  23.9  ┃   1.1  ┃   8.2  ┃   1.1  ┃ 100.0  ┃
┃                    ┃        ┃        ┃        ┃        ┃        ┃        ┃        ┃        ┃        ┃
┃○ 공장 입지 형태 ○┃        ┃        ┃        ┃        ┃        ┃        ┃        ┃        ┃        ┃
┃   개  별  입  지   ┃  (181) ┃  25.4  ┃  32.0  ┃   8.3  ┃  24.3  ┃   1.1  ┃   7.2  ┃   1.7  ┃ 100.0  ┃
┃   계  획  입  지   ┃   (55) ┃  38.2  ┃  20.0  ┃   9.1  ┃  18.2  ┃   1.8  ┃  10.9  ┃   1.8  ┃ 100.0  ┃
┃                    ┃        ┃        ┃        ┃        ┃        ┃        ┃        ┃        ┃        ┃
┃○희망공장입지형태○┃        ┃        ┃        ┃        ┃        ┃        ┃        ┃        ┃        ┃
┃   개  별  입  지   ┃  (170) ┃  25.9  ┃  31.2  ┃   9.4  ┃  23.5  ┃   1.2  ┃   7.1  ┃   1.8  ┃ 100.0  ┃
┃   계  획  입  지   ┃   (66) ┃  34.8  ┃  24.2  ┃   6.1  ┃  21.2  ┃   1.5  ┃  10.6  ┃   1.5  ┃ 100.0  ┃
┃                    ┃        ┃        ┃        ┃        ┃        ┃        ┃        ┃        ┃        ┃
┃○ 공장 입지 지역 ○┃        ┃        ┃        ┃        ┃        ┃        ┃        ┃        ┃        ┃
┃   수    도    권   ┃  (102) ┃  31.4  ┃  23.5  ┃   9.8  ┃  16.7  ┃    .0  ┃  17.6  ┃   1.0  ┃ 100.0  ┃
┃   그          외   ┃  (134) ┃  26.1  ┃  33.6  ┃   7.5  ┃  27.6  ┃   2.2  ┃    .7  ┃   2.2  ┃ 100.0  ┃
┃                    ┃        ┃        ┃        ┃        ┃        ┃        ┃        ┃        ┃        ┃
┃○ 종  업  원  수 ○┃        ┃        ┃        ┃        ┃        ┃        ┃        ┃        ┃        ┃
┃   99 명   이  하   ┃  (159) ┃  30.8  ┃  31.4  ┃   6.9  ┃  22.6  ┃    .0  ┃   6.3  ┃   1.9  ┃ 100.0  ┃
┃   100  -  299 명   ┃   (52) ┃  17.3  ┃  28.8  ┃  11.5  ┃  25.0  ┃   1.9  ┃  15.4  ┃    .0  ┃ 100.0  ┃
┃   300 명  이  상   ┃   (25) ┃  36.0  ┃  16.0  ┃  12.0  ┃  20.0  ┃   8.0  ┃   4.0  ┃   4.0  ┃ 100.0  ┃
┃                    ┃        ┃        ┃        ┃        ┃        ┃        ┃        ┃        ┃        ┃
┃○ 현  재  직  위 ○┃        ┃        ┃        ┃        ┃        ┃        ┃        ┃        ┃        ┃
┃   최 고 관 리 자   ┃   (27) ┃  29.6  ┃  44.4  ┃   7.4  ┃  11.1  ┃    .0  ┃   3.7  ┃   3.7  ┃ 100.0  ┃
┃   고 급 관 리 자   ┃   (82) ┃  28.0  ┃  26.8  ┃   7.3  ┃  24.4  ┃    .0  ┃  12.2  ┃   1.2  ┃ 100.0  ┃
┃   중 간 관 리 자   ┃  (101) ┃  28.7  ┃  26.7  ┃   9.9  ┃  24.8  ┃   3.0  ┃   5.0  ┃   2.0  ┃ 100.0  ┃
┃   현 장 관 리 자   ┃   (21) ┃  23.8  ┃  28.6  ┃   9.5  ┃  23.8  ┃    .0  ┃  14.3  ┃    .0  ┃ 100.0  ┃
┃   일 반 평 사 원   ┃    (5) ┃  40.0  ┃  40.0  ┃    .0  ┃  20.0  ┃    .0  ┃    .0  ┃    .0  ┃ 100.0  ┃
┃                    ┃        ┃        ┃        ┃        ┃        ┃        ┃        ┃        ┃        ┃
┃○ 근  속  년  수 ○┃        ┃        ┃        ┃        ┃        ┃        ┃        ┃        ┃        ┃
┃   3 년    이  하   ┃   (25) ┃  28.0  ┃  40.0  ┃   4.0  ┃  24.0  ┃    .0  ┃   4.0  ┃    .0  ┃ 100.0  ┃
┃   4  -  9     년   ┃   (68) ┃  23.5  ┃  33.8  ┃  10.3  ┃  16.2  ┃    .0  ┃  13.2  ┃   2.9  ┃ 100.0  ┃
┃   10 년   이  상   ┃  (140) ┃  31.4  ┃  25.0  ┃   8.6  ┃  25.0  ┃   2.1  ┃   6.4  ┃   1.4  ┃ 100.0  ┃
┃   무    응    답   ┃    (3) ┃    .0  ┃  33.3  ┃    .0  ┃  66.7  ┃    .0  ┃    .0  ┃    .0  ┃ 100.0  ┃
┃                    ┃        ┃        ┃        ┃        ┃        ┃        ┃        ┃        ┃        ┃
┃○공장설립규제인지○┃        ┃        ┃        ┃        ┃        ┃        ┃        ┃        ┃        ┃
┃   모    른    다   ┃   (62) ┃  19.4  ┃  37.1  ┃   6.5  ┃  22.6  ┃    .0  ┃  11.3  ┃   3.2  ┃ 100.0  ┃
┃   보  통  이  다   ┃  (106) ┃  32.1  ┃  24.5  ┃  10.4  ┃  21.7  ┃   1.9  ┃   8.5  ┃    .9  ┃ 100.0  ┃
┃   안          다   ┃   (68) ┃  30.9  ┃  29.4  ┃   7.4  ┃  25.0  ┃   1.5  ┃   4.4  ┃   1.5  ┃ 100.0  ┃
┃                    ┃        ┃        ┃        ┃        ┃        ┃        ┃        ┃        ┃        ┃
┃○ 부지선정어려움 ○┃        ┃        ┃        ┃        ┃        ┃        ┃        ┃        ┃        ┃
┃   있          다   ┃  (236) ┃  28.4  ┃  29.2  ┃   8.5  ┃  22.9  ┃   1.3  ┃   8.1  ┃   1.7  ┃ 1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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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부지선정 관련 규제 강도에 대한 의견_용도지구
       구분 및 도시계획 수립관련 사항
---------------------------------------------------------------------------------

[문6-1] 용도지구 구분 및 도시계획  수립관련 사항

┏━━━━━━━━━━┳━━━━┳━━━━┳━━━━┳━━━━┳━━━━┳━━━━┳━━━━┓
┃Base=전체           ┃ 사례수 ┃규제를폐┃규제를완┃규제를유┃규제를강┃ 모름/  ┃   계   ┃
┃                    ┃  (명)  ┃지해야한┃화해야한┃지해야한┃화해야한┃ 무응답 ┃        ┃
┃                    ┃        ┃다      ┃다      ┃다      ┃다      ┃        ┃        ┃
┃                    ┃        ┣━━━━╋━━━━╋━━━━╋━━━━╋━━━━╋━━━━┫
┃                    ┃        ┃   %    ┃   %    ┃   %    ┃   %    ┃   %    ┃   %    ┃
┣━━━━━━━━━━╋━━━━╋━━━━╋━━━━╋━━━━╋━━━━╋━━━━╋━━━━┫
┃▣ 전          체 ▣┃  (501) ┃  11.0  ┃  68.5  ┃  13.2  ┃   3.8  ┃   3.6  ┃ 100.0  ┃
┃                    ┃        ┃        ┃        ┃        ┃        ┃        ┃        ┃
┃○ 공장 설립 년도 ○┃        ┃        ┃        ┃        ┃        ┃        ┃        ┃
┃   1999 - 2002 년   ┃  (114) ┃  12.3  ┃  67.5  ┃  11.4  ┃   4.4  ┃   4.4  ┃ 100.0  ┃
┃   2003 년  이 후   ┃  (387) ┃  10.6  ┃  68.7  ┃  13.7  ┃   3.6  ┃   3.4  ┃ 100.0  ┃
┃                    ┃        ┃        ┃        ┃        ┃        ┃        ┃        ┃
┃○ 공장 입지 형태 ○┃        ┃        ┃        ┃        ┃        ┃        ┃        ┃
┃   개  별  입  지   ┃  (320) ┃  12.8  ┃  69.7  ┃  11.9  ┃   2.5  ┃   3.1  ┃ 100.0  ┃
┃   계  획  입  지   ┃  (181) ┃   7.7  ┃  66.3  ┃  15.5  ┃   6.1  ┃   4.4  ┃ 100.0  ┃
┃                    ┃        ┃        ┃        ┃        ┃        ┃        ┃        ┃
┃○희망공장입지형태○┃        ┃        ┃        ┃        ┃        ┃        ┃        ┃
┃   개  별  입  지   ┃  (309) ┃  11.7  ┃  70.2  ┃  12.0  ┃   2.9  ┃   3.2  ┃ 100.0  ┃
┃   계  획  입  지   ┃  (192) ┃   9.9  ┃  65.6  ┃  15.1  ┃   5.2  ┃   4.2  ┃ 100.0  ┃
┃                    ┃        ┃        ┃        ┃        ┃        ┃        ┃        ┃
┃○ 공장 입지 지역 ○┃        ┃        ┃        ┃        ┃        ┃        ┃        ┃
┃   수    도    권   ┃  (234) ┃  10.7  ┃  71.8  ┃  13.2  ┃   1.7  ┃   2.6  ┃ 100.0  ┃
┃   그          외   ┃  (267) ┃  11.2  ┃  65.5  ┃  13.1  ┃   5.6  ┃   4.5  ┃ 100.0  ┃
┃                    ┃        ┃        ┃        ┃        ┃        ┃        ┃        ┃
┃○ 종  업  원  수 ○┃        ┃        ┃        ┃        ┃        ┃        ┃        ┃
┃   99 명   이  하   ┃  (363) ┃  12.1  ┃  66.9  ┃  13.5  ┃   4.4  ┃   3.0  ┃ 100.0  ┃
┃   100  -  299 명   ┃   (96) ┃   6.3  ┃  75.0  ┃  11.5  ┃   2.1  ┃   5.2  ┃ 100.0  ┃
┃   300 명  이  상   ┃   (42) ┃  11.9  ┃  66.7  ┃  14.3  ┃   2.4  ┃   4.8  ┃ 100.0  ┃
┃                    ┃        ┃        ┃        ┃        ┃        ┃        ┃        ┃
┃○ 현  재  직  위 ○┃        ┃        ┃        ┃        ┃        ┃        ┃        ┃
┃   최 고 관 리 자   ┃   (49) ┃  18.4  ┃  59.2  ┃  10.2  ┃  10.2  ┃   2.0  ┃ 100.0  ┃
┃   고 급 관 리 자   ┃  (170) ┃  10.6  ┃  72.9  ┃  11.2  ┃   3.5  ┃   1.8  ┃ 100.0  ┃
┃   중 간 관 리 자   ┃  (208) ┃  11.1  ┃  68.8  ┃  14.4  ┃   2.4  ┃   3.4  ┃ 100.0  ┃
┃   현 장 관 리 자   ┃   (60) ┃   5.0  ┃  66.7  ┃  16.7  ┃   5.0  ┃   6.7  ┃ 100.0  ┃
┃   일 반 평 사 원   ┃   (13) ┃   7.7  ┃  53.8  ┃  15.4  ┃    .0  ┃  23.1  ┃ 100.0  ┃
┃   모 름 / 무응답   ┃    (1) ┃ 100.0  ┃    .0  ┃    .0  ┃    .0  ┃    .0  ┃ 100.0  ┃
┃                    ┃        ┃        ┃        ┃        ┃        ┃        ┃        ┃
┃○ 근  속  년  수 ○┃        ┃        ┃        ┃        ┃        ┃        ┃        ┃
┃   3 년    이  하   ┃   (62) ┃   9.7  ┃  69.4  ┃   8.1  ┃   4.8  ┃   8.1  ┃ 100.0  ┃
┃   4  -  9     년   ┃  (155) ┃   9.0  ┃  66.5  ┃  16.1  ┃   4.5  ┃   3.9  ┃ 100.0  ┃
┃   10 년   이  상   ┃  (276) ┃  12.0  ┃  70.3  ┃  12.3  ┃   3.3  ┃   2.2  ┃ 100.0  ┃
┃   무    응    답   ┃    (7) ┃  28.6  ┃  42.9  ┃  14.3  ┃    .0  ┃  14.3  ┃ 100.0  ┃
┃                    ┃        ┃        ┃        ┃        ┃        ┃        ┃        ┃
┃○공장설립규제인지○┃        ┃        ┃        ┃        ┃        ┃        ┃        ┃
┃   모    른    다   ┃  (150) ┃  12.0  ┃  61.3  ┃  15.3  ┃   7.3  ┃   4.0  ┃ 100.0  ┃
┃   보  통  이  다   ┃  (222) ┃  10.4  ┃  72.5  ┃  11.3  ┃   2.3  ┃   3.6  ┃ 100.0  ┃
┃   안          다   ┃  (129) ┃  10.9  ┃  69.8  ┃  14.0  ┃   2.3  ┃   3.1  ┃ 100.0  ┃
┃                    ┃        ┃        ┃        ┃        ┃        ┃        ┃        ┃
┃○ 부지선정어려움 ○┃        ┃        ┃        ┃        ┃        ┃        ┃        ┃
┃   있          다   ┃  (236) ┃  14.0  ┃  74.2  ┃   8.5  ┃   1.7  ┃   1.7  ┃ 100.0  ┃
┃   없          다   ┃  (265) ┃   8.3  ┃  63.4  ┃  17.4  ┃   5.7  ┃   5.3  ┃ 1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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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부지선정 관련 규제 강도에 대한 의견_농지
      산지전용 등 토지의 용도변경 관련 사항

-------------------------------------------------------------------------

[문6-2] 농지/산지전용 등 토지의 용도변경 관련 사항

┏━━━━━━━━━━┳━━━━┳━━━━┳━━━━┳━━━━┳━━━━┳━━━━┳━━━━┓
┃Base=전체           ┃ 사례수 ┃규제를폐┃규제를완┃규제를유┃규제를강┃ 모름/  ┃   계   ┃
┃                    ┃  (명)  ┃지해야한┃화해야한┃지해야한┃화해야한┃ 무응답 ┃        ┃
┃                    ┃        ┃다      ┃다      ┃다      ┃다      ┃        ┃        ┃
┃                    ┃        ┣━━━━╋━━━━╋━━━━╋━━━━╋━━━━╋━━━━┫
┃                    ┃        ┃   %    ┃   %    ┃   %    ┃   %    ┃   %    ┃   %    ┃
┣━━━━━━━━━━╋━━━━╋━━━━╋━━━━╋━━━━╋━━━━╋━━━━╋━━━━┫
┃▣ 전          체 ▣┃  (501) ┃  11.8  ┃  62.9  ┃  14.8  ┃   4.6  ┃   6.0  ┃ 100.0  ┃
┃                    ┃        ┃        ┃        ┃        ┃        ┃        ┃        ┃
┃○ 공장 설립 년도 ○┃        ┃        ┃        ┃        ┃        ┃        ┃        ┃
┃   1999 - 2002 년   ┃  (114) ┃  12.3  ┃  66.7  ┃  13.2  ┃   3.5  ┃   4.4  ┃ 100.0  ┃
┃   2003 년  이 후   ┃  (387) ┃  11.6  ┃  61.8  ┃  15.2  ┃   4.9  ┃   6.5  ┃ 100.0  ┃
┃                    ┃        ┃        ┃        ┃        ┃        ┃        ┃        ┃
┃○ 공장 입지 형태 ○┃        ┃        ┃        ┃        ┃        ┃        ┃        ┃
┃   개  별  입  지   ┃  (320) ┃  12.8  ┃  64.7  ┃  13.1  ┃   3.8  ┃   5.6  ┃ 100.0  ┃
┃   계  획  입  지   ┃  (181) ┃   9.9  ┃  59.7  ┃  17.7  ┃   6.1  ┃   6.6  ┃ 100.0  ┃
┃                    ┃        ┃        ┃        ┃        ┃        ┃        ┃        ┃
┃○희망공장입지형태○┃        ┃        ┃        ┃        ┃        ┃        ┃        ┃
┃   개  별  입  지   ┃  (309) ┃  12.9  ┃  64.7  ┃  13.3  ┃   3.9  ┃   5.2  ┃ 100.0  ┃
┃   계  획  입  지   ┃  (192) ┃   9.9  ┃  59.9  ┃  17.2  ┃   5.7  ┃   7.3  ┃ 100.0  ┃
┃                    ┃        ┃        ┃        ┃        ┃        ┃        ┃        ┃
┃○ 공장 입지 지역 ○┃        ┃        ┃        ┃        ┃        ┃        ┃        ┃
┃   수    도    권   ┃  (234) ┃   9.8  ┃  63.2  ┃  15.8  ┃   5.6  ┃   5.6  ┃ 100.0  ┃
┃   그          외   ┃  (267) ┃  13.5  ┃  62.5  ┃  13.9  ┃   3.7  ┃   6.4  ┃ 100.0  ┃
┃                    ┃        ┃        ┃        ┃        ┃        ┃        ┃        ┃
┃○ 종  업  원  수 ○┃        ┃        ┃        ┃        ┃        ┃        ┃        ┃
┃   99 명   이  하   ┃  (363) ┃  11.8  ┃  62.3  ┃  15.4  ┃   4.4  ┃   6.1  ┃ 100.0  ┃
┃   100  -  299 명   ┃   (96) ┃  12.5  ┃  63.5  ┃  12.5  ┃   7.3  ┃   4.2  ┃ 100.0  ┃
┃   300 명  이  상   ┃   (42) ┃   9.5  ┃  66.7  ┃  14.3  ┃    .0  ┃   9.5  ┃ 100.0  ┃
┃                    ┃        ┃        ┃        ┃        ┃        ┃        ┃        ┃
┃○ 현  재  직  위 ○┃        ┃        ┃        ┃        ┃        ┃        ┃        ┃
┃   최 고 관 리 자   ┃   (49) ┃  18.4  ┃  63.3  ┃  14.3  ┃   4.1  ┃    .0  ┃ 100.0  ┃
┃   고 급 관 리 자   ┃  (170) ┃  11.8  ┃  65.3  ┃  12.4  ┃   5.3  ┃   5.3  ┃ 100.0  ┃
┃   중 간 관 리 자   ┃  (208) ┃  11.5  ┃  60.1  ┃  16.3  ┃   5.3  ┃   6.7  ┃ 100.0  ┃
┃   현 장 관 리 자   ┃   (60) ┃   8.3  ┃  66.7  ┃  16.7  ┃   1.7  ┃   6.7  ┃ 100.0  ┃
┃   일 반 평 사 원   ┃   (13) ┃   7.7  ┃  61.5  ┃   7.7  ┃    .0  ┃  23.1  ┃ 100.0  ┃
┃   모 름 / 무응답   ┃    (1) ┃    .0  ┃    .0  ┃ 100.0  ┃    .0  ┃    .0  ┃ 100.0  ┃
┃                    ┃        ┃        ┃        ┃        ┃        ┃        ┃        ┃
┃○ 근  속  년  수 ○┃        ┃        ┃        ┃        ┃        ┃        ┃        ┃
┃   3 년    이  하   ┃   (62) ┃   9.7  ┃  59.7  ┃  16.1  ┃   4.8  ┃   9.7  ┃ 100.0  ┃
┃   4  -  9     년   ┃  (155) ┃  12.3  ┃  60.6  ┃  12.9  ┃   5.2  ┃   9.0  ┃ 100.0  ┃
┃   10 년   이  상   ┃  (276) ┃  12.0  ┃  65.2  ┃  15.6  ┃   4.0  ┃   3.3  ┃ 100.0  ┃
┃   무    응    답   ┃    (7) ┃  14.3  ┃  42.9  ┃  14.3  ┃  14.3  ┃  14.3  ┃ 100.0  ┃
┃                    ┃        ┃        ┃        ┃        ┃        ┃        ┃        ┃
┃○공장설립규제인지○┃        ┃        ┃        ┃        ┃        ┃        ┃        ┃
┃   모    른    다   ┃  (150) ┃   8.7  ┃  60.7  ┃  16.0  ┃   6.7  ┃   8.0  ┃ 100.0  ┃
┃   보  통  이  다   ┃  (222) ┃  14.0  ┃  65.3  ┃  13.1  ┃   2.7  ┃   5.0  ┃ 100.0  ┃
┃   안          다   ┃  (129) ┃  11.6  ┃  61.2  ┃  16.3  ┃   5.4  ┃   5.4  ┃ 100.0  ┃
┃                    ┃        ┃        ┃        ┃        ┃        ┃        ┃        ┃
┃○ 부지선정어려움 ○┃        ┃        ┃        ┃        ┃        ┃        ┃        ┃
┃   있          다   ┃  (236) ┃  11.9  ┃  69.5  ┃  10.2  ┃   3.8  ┃   4.7  ┃ 100.0  ┃
┃   없          다   ┃  (265) ┃  11.7  ┃  57.0  ┃  18.9  ┃   5.3  ┃   7.2  ┃ 1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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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부지선정 관련 규제 강도에 대한 의견_ 
           연접 개발 관련 사항

------------------------------------------------------------------------

[문6-3] 연접 개발 관련 사항

┏━━━━━━━━━━┳━━━━┳━━━━┳━━━━┳━━━━┳━━━━┳━━━━┳━━━━┓
┃Base=전체           ┃ 사례수 ┃규제를폐┃규제를완┃규제를유┃규제를강┃ 모름/  ┃   계   ┃
┃                    ┃  (명)  ┃지해야한┃화해야한┃지해야한┃화해야한┃ 무응답 ┃        ┃
┃                    ┃        ┃다      ┃다      ┃다      ┃다      ┃        ┃        ┃
┃                    ┃        ┣━━━━╋━━━━╋━━━━╋━━━━╋━━━━╋━━━━┫
┃                    ┃        ┃   %    ┃   %    ┃   %    ┃   %    ┃   %    ┃   %    ┃
┣━━━━━━━━━━╋━━━━╋━━━━╋━━━━╋━━━━╋━━━━╋━━━━╋━━━━┫
┃▣ 전          체 ▣┃  (501) ┃  18.0  ┃  64.3  ┃  11.0  ┃   1.8  ┃   5.0  ┃ 100.0  ┃
┃                    ┃        ┃        ┃        ┃        ┃        ┃        ┃        ┃
┃○ 공장 설립 년도 ○┃        ┃        ┃        ┃        ┃        ┃        ┃        ┃
┃   1999 - 2002 년   ┃  (114) ┃  18.4  ┃  65.8  ┃   7.0  ┃   1.8  ┃   7.0  ┃ 100.0  ┃
┃   2003 년  이 후   ┃  (387) ┃  17.8  ┃  63.8  ┃  12.1  ┃   1.8  ┃   4.4  ┃ 100.0  ┃
┃                    ┃        ┃        ┃        ┃        ┃        ┃        ┃        ┃
┃○ 공장 입지 형태 ○┃        ┃        ┃        ┃        ┃        ┃        ┃        ┃
┃   개  별  입  지   ┃  (320) ┃  20.3  ┃  63.8  ┃  10.0  ┃    .6  ┃   5.3  ┃ 100.0  ┃
┃   계  획  입  지   ┃  (181) ┃  13.8  ┃  65.2  ┃  12.7  ┃   3.9  ┃   4.4  ┃ 100.0  ┃
┃                    ┃        ┃        ┃        ┃        ┃        ┃        ┃        ┃
┃○희망공장입지형태○┃        ┃        ┃        ┃        ┃        ┃        ┃        ┃
┃   개  별  입  지   ┃  (309) ┃  18.8  ┃  64.7  ┃  10.7  ┃   1.0  ┃   4.9  ┃ 100.0  ┃
┃   계  획  입  지   ┃  (192) ┃  16.7  ┃  63.5  ┃  11.5  ┃   3.1  ┃   5.2  ┃ 100.0  ┃
┃                    ┃        ┃        ┃        ┃        ┃        ┃        ┃        ┃
┃○ 공장 입지 지역 ○┃        ┃        ┃        ┃        ┃        ┃        ┃        ┃
┃   수    도    권   ┃  (234) ┃  20.1  ┃  62.8  ┃  11.5  ┃   2.6  ┃   3.0  ┃ 100.0  ┃
┃   그          외   ┃  (267) ┃  16.1  ┃  65.5  ┃  10.5  ┃   1.1  ┃   6.7  ┃ 100.0  ┃
┃                    ┃        ┃        ┃        ┃        ┃        ┃        ┃        ┃
┃○ 종  업  원  수 ○┃        ┃        ┃        ┃        ┃        ┃        ┃        ┃
┃   99 명   이  하   ┃  (363) ┃  18.5  ┃  62.8  ┃  11.3  ┃   2.2  ┃   5.2  ┃ 100.0  ┃
┃   100  -  299 명   ┃   (96) ┃   9.4  ┃  74.0  ┃  12.5  ┃   1.0  ┃   3.1  ┃ 100.0  ┃
┃   300 명  이  상   ┃   (42) ┃  33.3  ┃  54.8  ┃   4.8  ┃    .0  ┃   7.1  ┃ 100.0  ┃
┃                    ┃        ┃        ┃        ┃        ┃        ┃        ┃        ┃
┃○ 현  재  직  위 ○┃        ┃        ┃        ┃        ┃        ┃        ┃        ┃
┃   최 고 관 리 자   ┃   (49) ┃  34.7  ┃  51.0  ┃   6.1  ┃   2.0  ┃   6.1  ┃ 100.0  ┃
┃   고 급 관 리 자   ┃  (170) ┃  15.3  ┃  70.6  ┃   8.2  ┃   2.4  ┃   3.5  ┃ 100.0  ┃
┃   중 간 관 리 자   ┃  (208) ┃  19.7  ┃  61.5  ┃  11.1  ┃   1.9  ┃   5.8  ┃ 100.0  ┃
┃   현 장 관 리 자   ┃   (60) ┃  10.0  ┃  61.7  ┃  25.0  ┃    .0  ┃   3.3  ┃ 100.0  ┃
┃   일 반 평 사 원   ┃   (13) ┃    .0  ┃  84.6  ┃    .0  ┃    .0  ┃  15.4  ┃ 100.0  ┃
┃   모 름 / 무응답   ┃    (1) ┃    .0  ┃ 100.0  ┃    .0  ┃    .0  ┃    .0  ┃ 100.0  ┃
┃                    ┃        ┃        ┃        ┃        ┃        ┃        ┃        ┃
┃○ 근  속  년  수 ○┃        ┃        ┃        ┃        ┃        ┃        ┃        ┃
┃   3 년    이  하   ┃   (62) ┃  11.3  ┃  59.7  ┃  17.7  ┃   3.2  ┃   8.1  ┃ 100.0  ┃
┃   4  -  9     년   ┃  (155) ┃  15.5  ┃  63.9  ┃  14.2  ┃   2.6  ┃   3.9  ┃ 100.0  ┃
┃   10 년   이  상   ┃  (276) ┃  21.0  ┃  64.9  ┃   8.0  ┃   1.1  ┃   5.1  ┃ 100.0  ┃
┃   무    응    답   ┃    (7) ┃  14.3  ┃  85.7  ┃    .0  ┃    .0  ┃    .0  ┃ 100.0  ┃
┃                    ┃        ┃        ┃        ┃        ┃        ┃        ┃        ┃
┃○공장설립규제인지○┃        ┃        ┃        ┃        ┃        ┃        ┃        ┃
┃   모    른    다   ┃  (150) ┃  15.3  ┃  66.0  ┃   9.3  ┃   2.7  ┃   6.7  ┃ 100.0  ┃
┃   보  통  이  다   ┃  (222) ┃  19.4  ┃  61.7  ┃  13.5  ┃    .9  ┃   4.5  ┃ 100.0  ┃
┃   안          다   ┃  (129) ┃  18.6  ┃  66.7  ┃   8.5  ┃   2.3  ┃   3.9  ┃ 100.0  ┃
┃                    ┃        ┃        ┃        ┃        ┃        ┃        ┃        ┃
┃○ 부지선정어려움 ○┃        ┃        ┃        ┃        ┃        ┃        ┃        ┃
┃   있          다   ┃  (236) ┃  22.0  ┃  65.3  ┃   7.6  ┃    .8  ┃   4.2  ┃ 100.0  ┃
┃   없          다   ┃  (265) ┃  14.3  ┃  63.4  ┃  14.0  ┃   2.6  ┃   5.7  ┃ 1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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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5] 부지선정 관련 규제 강도에 대한 의견_ 
           환경 관련 사전 평가 사항

---------------------------------------------------------------------------

[문6-4] 환경 관련 사전 평가 사항

┏━━━━━━━━━━┳━━━━┳━━━━┳━━━━┳━━━━┳━━━━┳━━━━┳━━━━┓
┃Base=전체           ┃ 사례수 ┃규제를폐┃규제를완┃규제를유┃규제를강┃ 모름/  ┃   계   ┃
┃                    ┃  (명)  ┃지해야한┃화해야한┃지해야한┃화해야한┃ 무응답 ┃        ┃
┃                    ┃        ┃다      ┃다      ┃다      ┃다      ┃        ┃        ┃
┃                    ┃        ┣━━━━╋━━━━╋━━━━╋━━━━╋━━━━╋━━━━┫
┃                    ┃        ┃   %    ┃   %    ┃   %    ┃   %    ┃   %    ┃   %    ┃
┣━━━━━━━━━━╋━━━━╋━━━━╋━━━━╋━━━━╋━━━━╋━━━━╋━━━━┫
┃▣ 전          체 ▣┃  (501) ┃   7.6  ┃  50.9  ┃  25.3  ┃  13.6  ┃   2.6  ┃ 100.0  ┃
┃                    ┃        ┃        ┃        ┃        ┃        ┃        ┃        ┃
┃○ 공장 설립 년도 ○┃        ┃        ┃        ┃        ┃        ┃        ┃        ┃
┃   1999 - 2002 년   ┃  (114) ┃   7.0  ┃  55.3  ┃  20.2  ┃  13.2  ┃   4.4  ┃ 100.0  ┃
┃   2003 년  이 후   ┃  (387) ┃   7.8  ┃  49.6  ┃  26.9  ┃  13.7  ┃   2.1  ┃ 100.0  ┃
┃                    ┃        ┃        ┃        ┃        ┃        ┃        ┃        ┃
┃○ 공장 입지 형태 ○┃        ┃        ┃        ┃        ┃        ┃        ┃        ┃
┃   개  별  입  지   ┃  (320) ┃   8.1  ┃  55.0  ┃  22.8  ┃  11.3  ┃   2.8  ┃ 100.0  ┃
┃   계  획  입  지   ┃  (181) ┃   6.6  ┃  43.6  ┃  29.8  ┃  17.7  ┃   2.2  ┃ 100.0  ┃
┃                    ┃        ┃        ┃        ┃        ┃        ┃        ┃        ┃
┃○희망공장입지형태○┃        ┃        ┃        ┃        ┃        ┃        ┃        ┃
┃   개  별  입  지   ┃  (309) ┃   8.1  ┃  54.7  ┃  24.6  ┃  10.4  ┃   2.3  ┃ 100.0  ┃
┃   계  획  입  지   ┃  (192) ┃   6.8  ┃  44.8  ┃  26.6  ┃  18.8  ┃   3.1  ┃ 100.0  ┃
┃                    ┃        ┃        ┃        ┃        ┃        ┃        ┃        ┃
┃○ 공장 입지 지역 ○┃        ┃        ┃        ┃        ┃        ┃        ┃        ┃
┃   수    도    권   ┃  (234) ┃   6.8  ┃  48.3  ┃  29.1  ┃  13.2  ┃   2.6  ┃ 100.0  ┃
┃   그          외   ┃  (267) ┃   8.2  ┃  53.2  ┃  22.1  ┃  13.9  ┃   2.6  ┃ 100.0  ┃
┃                    ┃        ┃        ┃        ┃        ┃        ┃        ┃        ┃
┃○ 종  업  원  수 ○┃        ┃        ┃        ┃        ┃        ┃        ┃        ┃
┃   99 명   이  하   ┃  (363) ┃   8.3  ┃  49.3  ┃  23.7  ┃  16.0  ┃   2.8  ┃ 100.0  ┃
┃   100  -  299 명   ┃   (96) ┃   3.1  ┃  58.3  ┃  28.1  ┃   8.3  ┃   2.1  ┃ 100.0  ┃
┃   300 명  이  상   ┃   (42) ┃  11.9  ┃  47.6  ┃  33.3  ┃   4.8  ┃   2.4  ┃ 100.0  ┃
┃                    ┃        ┃        ┃        ┃        ┃        ┃        ┃        ┃
┃○ 현  재  직  위 ○┃        ┃        ┃        ┃        ┃        ┃        ┃        ┃
┃   최 고 관 리 자   ┃   (49) ┃  10.2  ┃  53.1  ┃  24.5  ┃   8.2  ┃   4.1  ┃ 100.0  ┃
┃   고 급 관 리 자   ┃  (170) ┃   4.7  ┃  52.9  ┃  25.9  ┃  14.7  ┃   1.8  ┃ 100.0  ┃
┃   중 간 관 리 자   ┃  (208) ┃   9.1  ┃  52.4  ┃  22.6  ┃  13.5  ┃   2.4  ┃ 100.0  ┃
┃   현 장 관 리 자   ┃   (60) ┃   5.0  ┃  43.3  ┃  35.0  ┃  15.0  ┃   1.7  ┃ 100.0  ┃
┃   일 반 평 사 원   ┃   (13) ┃  23.1  ┃  30.8  ┃  23.1  ┃   7.7  ┃  15.4  ┃ 100.0  ┃
┃   모 름 / 무응답   ┃    (1) ┃    .0  ┃    .0  ┃    .0  ┃ 100.0  ┃    .0  ┃ 100.0  ┃
┃                    ┃        ┃        ┃        ┃        ┃        ┃        ┃        ┃
┃○ 근  속  년  수 ○┃        ┃        ┃        ┃        ┃        ┃        ┃        ┃
┃   3 년    이  하   ┃   (62) ┃   8.1  ┃  35.5  ┃  27.4  ┃  25.8  ┃   3.2  ┃ 100.0  ┃
┃   4  -  9     년   ┃  (155) ┃   5.2  ┃  51.0  ┃  27.7  ┃  12.9  ┃   3.2  ┃ 100.0  ┃
┃   10 년   이  상   ┃  (276) ┃   8.7  ┃  54.3  ┃  23.9  ┃  10.9  ┃   2.2  ┃ 100.0  ┃
┃   무    응    답   ┃    (7) ┃  14.3  ┃  42.9  ┃  14.3  ┃  28.6  ┃    .0  ┃ 100.0  ┃
┃                    ┃        ┃        ┃        ┃        ┃        ┃        ┃        ┃
┃○공장설립규제인지○┃        ┃        ┃        ┃        ┃        ┃        ┃        ┃
┃   모    른    다   ┃  (150) ┃   4.7  ┃  48.7  ┃  26.7  ┃  18.0  ┃   2.0  ┃ 100.0  ┃
┃   보  통  이  다   ┃  (222) ┃   8.1  ┃  55.9  ┃  23.4  ┃   9.5  ┃   3.2  ┃ 100.0  ┃
┃   안          다   ┃  (129) ┃  10.1  ┃  45.0  ┃  27.1  ┃  15.5  ┃   2.3  ┃ 100.0  ┃
┃                    ┃        ┃        ┃        ┃        ┃        ┃        ┃        ┃
┃○ 부지선정어려움 ○┃        ┃        ┃        ┃        ┃        ┃        ┃        ┃
┃   있          다   ┃  (236) ┃   9.3  ┃  59.7  ┃  19.9  ┃   7.2  ┃   3.8  ┃ 100.0  ┃
┃   없          다   ┃  (265) ┃   6.0  ┃  43.0  ┃  30.2  ┃  19.2  ┃   1.5  ┃ 1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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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부지선정 관련 규제 강도에 대한 의견_ 
           매장 문화재 발견 관련 사항

-------------------------------------------------------------------------

[문6-5] 매장 문화재 발견 관련 사항

┏━━━━━━━━━━┳━━━━┳━━━━┳━━━━┳━━━━┳━━━━┳━━━━┳━━━━┓
┃Base=전체           ┃ 사례수 ┃규제를폐┃규제를완┃규제를유┃규제를강┃ 모름/  ┃   계   ┃
┃                    ┃  (명)  ┃지해야한┃화해야한┃지해야한┃화해야한┃ 무응답 ┃        ┃
┃                    ┃        ┃다      ┃다      ┃다      ┃다      ┃        ┃        ┃
┃                    ┃        ┣━━━━╋━━━━╋━━━━╋━━━━╋━━━━╋━━━━┫
┃                    ┃        ┃   %    ┃   %    ┃   %    ┃   %    ┃   %    ┃   %    ┃
┣━━━━━━━━━━╋━━━━╋━━━━╋━━━━╋━━━━╋━━━━╋━━━━╋━━━━┫
┃▣ 전          체 ▣┃  (501) ┃   6.0  ┃  37.3  ┃  32.3  ┃  11.4  ┃  13.0  ┃ 100.0  ┃
┃                    ┃        ┃        ┃        ┃        ┃        ┃        ┃        ┃
┃○ 공장 설립 년도 ○┃        ┃        ┃        ┃        ┃        ┃        ┃        ┃
┃   1999 - 2002 년   ┃  (114) ┃   4.4  ┃  35.1  ┃  28.9  ┃  13.2  ┃  18.4  ┃ 100.0  ┃
┃   2003 년  이 후   ┃  (387) ┃   6.5  ┃  38.0  ┃  33.3  ┃  10.9  ┃  11.4  ┃ 100.0  ┃
┃                    ┃        ┃        ┃        ┃        ┃        ┃        ┃        ┃
┃○ 공장 입지 형태 ○┃        ┃        ┃        ┃        ┃        ┃        ┃        ┃
┃   개  별  입  지   ┃  (320) ┃   6.3  ┃  38.1  ┃  31.9  ┃  10.9  ┃  12.8  ┃ 100.0  ┃
┃   계  획  입  지   ┃  (181) ┃   5.5  ┃  35.9  ┃  33.1  ┃  12.2  ┃  13.3  ┃ 100.0  ┃
┃                    ┃        ┃        ┃        ┃        ┃        ┃        ┃        ┃
┃○희망공장입지형태○┃        ┃        ┃        ┃        ┃        ┃        ┃        ┃
┃   개  별  입  지   ┃  (309) ┃   6.8  ┃  38.8  ┃  30.7  ┃  11.0  ┃  12.6  ┃ 100.0  ┃
┃   계  획  입  지   ┃  (192) ┃   4.7  ┃  34.9  ┃  34.9  ┃  12.0  ┃  13.5  ┃ 100.0  ┃
┃                    ┃        ┃        ┃        ┃        ┃        ┃        ┃        ┃
┃○ 공장 입지 지역 ○┃        ┃        ┃        ┃        ┃        ┃        ┃        ┃
┃   수    도    권   ┃  (234) ┃   4.3  ┃  32.5  ┃  37.6  ┃  12.4  ┃  13.2  ┃ 100.0  ┃
┃   그          외   ┃  (267) ┃   7.5  ┃  41.6  ┃  27.7  ┃  10.5  ┃  12.7  ┃ 100.0  ┃
┃                    ┃        ┃        ┃        ┃        ┃        ┃        ┃        ┃
┃○ 종  업  원  수 ○┃        ┃        ┃        ┃        ┃        ┃        ┃        ┃
┃   99 명   이  하   ┃  (363) ┃   6.3  ┃  35.8  ┃  33.3  ┃  12.7  ┃  11.8  ┃ 100.0  ┃
┃   100  -  299 명   ┃   (96) ┃   4.2  ┃  40.6  ┃  30.2  ┃   9.4  ┃  15.6  ┃ 100.0  ┃
┃   300 명  이  상   ┃   (42) ┃   7.1  ┃  42.9  ┃  28.6  ┃   4.8  ┃  16.7  ┃ 100.0  ┃
┃                    ┃        ┃        ┃        ┃        ┃        ┃        ┃        ┃
┃○ 현  재  직  위 ○┃        ┃        ┃        ┃        ┃        ┃        ┃        ┃
┃   최 고 관 리 자   ┃   (49) ┃  10.2  ┃  30.6  ┃  38.8  ┃   8.2  ┃  12.2  ┃ 100.0  ┃
┃   고 급 관 리 자   ┃  (170) ┃   5.9  ┃  36.5  ┃  32.4  ┃  13.5  ┃  11.8  ┃ 100.0  ┃
┃   중 간 관 리 자   ┃  (208) ┃   4.8  ┃  38.9  ┃  30.3  ┃  11.5  ┃  14.4  ┃ 100.0  ┃
┃   현 장 관 리 자   ┃   (60) ┃   3.3  ┃  40.0  ┃  40.0  ┃   6.7  ┃  10.0  ┃ 100.0  ┃
┃   일 반 평 사 원   ┃   (13) ┃  23.1  ┃  38.5  ┃   7.7  ┃   7.7  ┃  23.1  ┃ 100.0  ┃
┃   모 름 / 무응답   ┃    (1) ┃    .0  ┃    .0  ┃    .0  ┃ 100.0  ┃    .0  ┃ 100.0  ┃
┃                    ┃        ┃        ┃        ┃        ┃        ┃        ┃        ┃
┃○ 근  속  년  수 ○┃        ┃        ┃        ┃        ┃        ┃        ┃        ┃
┃   3 년    이  하   ┃   (62) ┃   9.7  ┃  29.0  ┃  32.3  ┃  19.4  ┃   9.7  ┃ 100.0  ┃
┃   4  -  9     년   ┃  (155) ┃   3.2  ┃  39.4  ┃  34.8  ┃   9.7  ┃  12.9  ┃ 100.0  ┃
┃   10 년   이  상   ┃  (276) ┃   6.9  ┃  38.4  ┃  30.4  ┃  10.5  ┃  13.8  ┃ 100.0  ┃
┃   무    응    답   ┃    (7) ┃    .0  ┃  14.3  ┃  57.1  ┃  14.3  ┃  14.3  ┃ 100.0  ┃
┃                    ┃        ┃        ┃        ┃        ┃        ┃        ┃        ┃
┃○공장설립규제인지○┃        ┃        ┃        ┃        ┃        ┃        ┃        ┃
┃   모    른    다   ┃  (150) ┃   4.7  ┃  36.7  ┃  36.7  ┃  12.0  ┃  10.0  ┃ 100.0  ┃
┃   보  통  이  다   ┃  (222) ┃   6.8  ┃  39.6  ┃  29.7  ┃  10.4  ┃  13.5  ┃ 100.0  ┃
┃   안          다   ┃  (129) ┃   6.2  ┃  34.1  ┃  31.8  ┃  12.4  ┃  15.5  ┃ 100.0  ┃
┃                    ┃        ┃        ┃        ┃        ┃        ┃        ┃        ┃
┃○ 부지선정어려움 ○┃        ┃        ┃        ┃        ┃        ┃        ┃        ┃
┃   있          다   ┃  (236) ┃   6.4  ┃  38.1  ┃  31.8  ┃   8.5  ┃  15.3  ┃ 100.0  ┃
┃   없          다   ┃  (265) ┃   5.7  ┃  36.6  ┃  32.8  ┃  14.0  ┃  10.9  ┃ 1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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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부지선정 관련 규제 강도에 대한 의견_ 
          수도권 공장총량제

-------------------------------------------------------------------------

[문6-6] 수도권 공장총량제

┏━━━━━━━━━━┳━━━━┳━━━━┳━━━━┳━━━━┳━━━━┳━━━━┳━━━━┓
┃Base=전체           ┃ 사례수 ┃규제를폐┃규제를완┃규제를유┃규제를강┃ 모름/  ┃   계   ┃
┃                    ┃  (명)  ┃지해야한┃화해야한┃지해야한┃화해야한┃ 무응답 ┃        ┃
┃                    ┃        ┃다      ┃다      ┃다      ┃다      ┃        ┃        ┃
┃                    ┃        ┣━━━━╋━━━━╋━━━━╋━━━━╋━━━━╋━━━━┫
┃                    ┃        ┃   %    ┃   %    ┃   %    ┃   %    ┃   %    ┃   %    ┃
┣━━━━━━━━━━╋━━━━╋━━━━╋━━━━╋━━━━╋━━━━╋━━━━╋━━━━┫
┃▣ 전          체 ▣┃  (501) ┃  17.2  ┃  34.5  ┃  20.6  ┃  13.4  ┃  14.4  ┃ 100.0  ┃
┃                    ┃        ┃        ┃        ┃        ┃        ┃        ┃        ┃
┃○ 공장 설립 년도 ○┃        ┃        ┃        ┃        ┃        ┃        ┃        ┃
┃   1999 - 2002 년   ┃  (114) ┃  22.8  ┃  33.3  ┃  20.2  ┃   8.8  ┃  14.9  ┃ 100.0  ┃
┃   2003 년  이 후   ┃  (387) ┃  15.5  ┃  34.9  ┃  20.7  ┃  14.7  ┃  14.2  ┃ 100.0  ┃
┃                    ┃        ┃        ┃        ┃        ┃        ┃        ┃        ┃
┃○ 공장 입지 형태 ○┃        ┃        ┃        ┃        ┃        ┃        ┃        ┃
┃   개  별  입  지   ┃  (320) ┃  19.7  ┃  34.4  ┃  17.8  ┃  13.4  ┃  14.7  ┃ 100.0  ┃
┃   계  획  입  지   ┃  (181) ┃  12.7  ┃  34.8  ┃  25.4  ┃  13.3  ┃  13.8  ┃ 100.0  ┃
┃                    ┃        ┃        ┃        ┃        ┃        ┃        ┃        ┃
┃○희망공장입지형태○┃        ┃        ┃        ┃        ┃        ┃        ┃        ┃
┃   개  별  입  지   ┃  (309) ┃  18.8  ┃  35.9  ┃  17.8  ┃  13.3  ┃  14.2  ┃ 100.0  ┃
┃   계  획  입  지   ┃  (192) ┃  14.6  ┃  32.3  ┃  25.0  ┃  13.5  ┃  14.6  ┃ 100.0  ┃
┃                    ┃        ┃        ┃        ┃        ┃        ┃        ┃        ┃
┃○ 공장 입지 지역 ○┃        ┃        ┃        ┃        ┃        ┃        ┃        ┃
┃   수    도    권   ┃  (234) ┃  24.4  ┃  44.0  ┃  20.5  ┃   7.3  ┃   3.8  ┃ 100.0  ┃
┃   그          외   ┃  (267) ┃  10.9  ┃  26.2  ┃  20.6  ┃  18.7  ┃  23.6  ┃ 100.0  ┃
┃                    ┃        ┃        ┃        ┃        ┃        ┃        ┃        ┃
┃○ 종  업  원  수 ○┃        ┃        ┃        ┃        ┃        ┃        ┃        ┃
┃   99 명   이  하   ┃  (363) ┃  18.7  ┃  34.2  ┃  19.8  ┃  13.8  ┃  13.5  ┃ 100.0  ┃
┃   100  -  299 명   ┃   (96) ┃  11.5  ┃  36.5  ┃  24.0  ┃  11.5  ┃  16.7  ┃ 100.0  ┃
┃   300 명  이  상   ┃   (42) ┃  16.7  ┃  33.3  ┃  19.0  ┃  14.3  ┃  16.7  ┃ 100.0  ┃
┃                    ┃        ┃        ┃        ┃        ┃        ┃        ┃        ┃
┃○ 현  재  직  위 ○┃        ┃        ┃        ┃        ┃        ┃        ┃        ┃
┃   최 고 관 리 자   ┃   (49) ┃  32.7  ┃  26.5  ┃  20.4  ┃  12.2  ┃   8.2  ┃ 100.0  ┃
┃   고 급 관 리 자   ┃  (170) ┃  17.1  ┃  35.9  ┃  22.9  ┃  11.2  ┃  12.9  ┃ 100.0  ┃
┃   중 간 관 리 자   ┃  (208) ┃  13.5  ┃  34.6  ┃  19.2  ┃  16.3  ┃  16.3  ┃ 100.0  ┃
┃   현 장 관 리 자   ┃   (60) ┃  15.0  ┃  38.3  ┃  21.7  ┃  10.0  ┃  15.0  ┃ 100.0  ┃
┃   일 반 평 사 원   ┃   (13) ┃  23.1  ┃  30.8  ┃   7.7  ┃  15.4  ┃  23.1  ┃ 100.0  ┃
┃   모 름 / 무응답   ┃    (1) ┃ 100.0  ┃    .0  ┃    .0  ┃    .0  ┃    .0  ┃ 100.0  ┃
┃                    ┃        ┃        ┃        ┃        ┃        ┃        ┃        ┃
┃○ 근  속  년  수 ○┃        ┃        ┃        ┃        ┃        ┃        ┃        ┃
┃   3 년    이  하   ┃   (62) ┃  14.5  ┃  33.9  ┃  22.6  ┃  16.1  ┃  12.9  ┃ 100.0  ┃
┃   4  -  9     년   ┃  (155) ┃  14.8  ┃  38.7  ┃  16.8  ┃  12.3  ┃  17.4  ┃ 100.0  ┃
┃   10 년   이  상   ┃  (276) ┃  18.1  ┃  33.0  ┃  22.1  ┃  13.8  ┃  13.0  ┃ 100.0  ┃
┃   무    응    답   ┃    (7) ┃  57.1  ┃  14.3  ┃  14.3  ┃    .0  ┃  14.3  ┃ 100.0  ┃
┃                    ┃        ┃        ┃        ┃        ┃        ┃        ┃        ┃
┃○공장설립규제인지○┃        ┃        ┃        ┃        ┃        ┃        ┃        ┃
┃   모    른    다   ┃  (150) ┃  20.7  ┃  34.0  ┃  18.0  ┃  13.3  ┃  14.0  ┃ 100.0  ┃
┃   보  통  이  다   ┃  (222) ┃  16.7  ┃  38.3  ┃  18.9  ┃  12.2  ┃  14.0  ┃ 100.0  ┃
┃   안          다   ┃  (129) ┃  14.0  ┃  28.7  ┃  26.4  ┃  15.5  ┃  15.5  ┃ 100.0  ┃
┃                    ┃        ┃        ┃        ┃        ┃        ┃        ┃        ┃
┃○ 부지선정어려움 ○┃        ┃        ┃        ┃        ┃        ┃        ┃        ┃
┃   있          다   ┃  (236) ┃  16.9  ┃  38.6  ┃  18.2  ┃  10.6  ┃  15.7  ┃ 100.0  ┃
┃   없          다   ┃  (265) ┃  17.4  ┃  30.9  ┃  22.6  ┃  15.8  ┃  13.2  ┃ 1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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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8] 인허가의제제도를 이용했는지 여부
------------------------------------------------------------------

[문7] 인허가의제제도를 이용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

┃Base=전체           ┃ 사례수 ┃   예   ┃ 아니오 ┃   계   ┃

┃                    ┃  (명)  ┃        ┃        ┃        ┃

┃                    ┃        ┣━━━━╋━━━━╋━━━━┫

┃                    ┃        ┃   %    ┃   %    ┃   %    ┃

┣━━━━━━━━━━╋━━━━╋━━━━╋━━━━╋━━━━┫

┃▣ 전          체 ▣┃  (320) ┃  13.8  ┃  86.3  ┃ 100.0  ┃

┃                    ┃        ┃        ┃        ┃        ┃

┃○ 공장 설립 년도 ○┃        ┃        ┃        ┃        ┃

┃   1999 - 2002 년   ┃   (73) ┃  16.4  ┃  83.6  ┃ 100.0  ┃

┃   2003 년  이 후   ┃  (247) ┃  13.0  ┃  87.0  ┃ 100.0  ┃

┃                    ┃        ┃        ┃        ┃        ┃

┃○ 공장 입지 형태 ○┃        ┃        ┃        ┃        ┃

┃   개  별  입  지   ┃  (320) ┃  13.8  ┃  86.3  ┃ 100.0  ┃

┃                    ┃        ┃        ┃        ┃        ┃

┃○희망공장입지형태○┃        ┃        ┃        ┃        ┃

┃   개  별  입  지   ┃  (291) ┃  13.4  ┃  86.6  ┃ 100.0  ┃

┃   계  획  입  지   ┃   (29) ┃  17.2  ┃  82.8  ┃ 100.0  ┃

┃                    ┃        ┃        ┃        ┃        ┃

┃○ 공장 입지 지역 ○┃        ┃        ┃        ┃        ┃

┃   수    도    권   ┃  (150) ┃   9.3  ┃  90.7  ┃ 100.0  ┃

┃   그          외   ┃  (170) ┃  17.6  ┃  82.4  ┃ 100.0  ┃

┃                    ┃        ┃        ┃        ┃        ┃

┃○ 종  업  원  수 ○┃        ┃        ┃        ┃        ┃

┃   99 명   이  하   ┃  (233) ┃  13.7  ┃  86.3  ┃ 100.0  ┃

┃   100  -  299 명   ┃   (60) ┃  13.3  ┃  86.7  ┃ 100.0  ┃

┃   300 명  이  상   ┃   (27) ┃  14.8  ┃  85.2  ┃ 100.0  ┃

┃                    ┃        ┃        ┃        ┃        ┃

┃○ 현  재  직  위 ○┃        ┃        ┃        ┃        ┃

┃   최 고 관 리 자   ┃   (34) ┃  20.6  ┃  79.4  ┃ 100.0  ┃

┃   고 급 관 리 자   ┃  (109) ┃  17.4  ┃  82.6  ┃ 100.0  ┃

┃   중 간 관 리 자   ┃  (132) ┃  11.4  ┃  88.6  ┃ 100.0  ┃

┃   현 장 관 리 자   ┃   (37) ┃   8.1  ┃  91.9  ┃ 100.0  ┃

┃   일 반 평 사 원   ┃    (8) ┃    .0  ┃ 100.0  ┃ 100.0  ┃

┃                    ┃        ┃        ┃        ┃        ┃

┃○ 근  속  년  수 ○┃        ┃        ┃        ┃        ┃

┃   3 년    이  하   ┃   (40) ┃  10.0  ┃  90.0  ┃ 100.0  ┃

┃   4  -  9     년   ┃   (94) ┃   9.6  ┃  90.4  ┃ 100.0  ┃

┃   10 년   이  상   ┃  (181) ┃  17.1  ┃  82.9  ┃ 100.0  ┃

┃   무    응    답   ┃    (5) ┃    .0  ┃ 100.0  ┃ 100.0  ┃

┃                    ┃        ┃        ┃        ┃        ┃

┃○공장설립규제인지○┃        ┃        ┃        ┃        ┃

┃   모    른    다   ┃   (98) ┃   7.1  ┃  92.9  ┃ 100.0  ┃

┃   보  통  이  다   ┃  (144) ┃  11.8  ┃  88.2  ┃ 100.0  ┃

┃   안          다   ┃   (78) ┃  25.6  ┃  74.4  ┃ 100.0  ┃

┃                    ┃        ┃        ┃        ┃        ┃

┃○ 부지선정어려움 ○┃        ┃        ┃        ┃        ┃

┃   있          다   ┃  (181) ┃  15.5  ┃  84.5  ┃ 100.0  ┃

┃   없          다   ┃  (139) ┃  11.5  ┃  88.5  ┃ 1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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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인허가의제제도가 편리한 정도
-----------------------------------------------------------

[문7-1] 이용하셨다면, 인허가의제제도는 얼마나 편리하셨나요?

┏━━━━━━━━━━┳━━━━┳━━━━┳━━━━┳━━━━┳━━━━┳━━━━┳━━━━┳━━━━┳━━━━┳━━━━┓

┃Base=인허가의제제도 ┃ 사례수 ┃전혀편리┃별로편리┃ ①+②  ┃보통이었┃대체로편┃매우편리┃ ④+⑤  ┃   계   ┃  평균  ┃

┃     이용자         ┃  (명)  ┃하지않았┃하지않았┃        ┃다      ┃리하였다┃하였다  ┃        ┃        ┃        ┃

┃                    ┃        ┃다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          체 ▣┃   (44) ┃  15.9  ┃  27.3  ┃  43.2  ┃  22.7  ┃  22.7  ┃  11.4  ┃  34.1  ┃ 100.0  ┃    2.9 ┃

┃                    ┃        ┃        ┃        ┃        ┃        ┃        ┃        ┃        ┃        ┃        ┃

┃○ 공장 설립 년도 ○┃        ┃        ┃        ┃        ┃        ┃        ┃        ┃        ┃        ┃        ┃

┃   1999 - 2002 년   ┃   (12) ┃  25.0  ┃  33.3  ┃  58.3  ┃  25.0  ┃   8.3  ┃   8.3  ┃  16.7  ┃ 100.0  ┃    2.4 ┃

┃   2003 년  이 후   ┃   (32) ┃  12.5  ┃  25.0  ┃  37.5  ┃  21.9  ┃  28.1  ┃  12.5  ┃  40.6  ┃ 100.0  ┃    3.0 ┃

┃                    ┃        ┃        ┃        ┃        ┃        ┃        ┃        ┃        ┃        ┃        ┃

┃○ 공장 입지 형태 ○┃        ┃        ┃        ┃        ┃        ┃        ┃        ┃        ┃        ┃        ┃

┃   개  별  입  지   ┃   (44) ┃  15.9  ┃  27.3  ┃  43.2  ┃  22.7  ┃  22.7  ┃  11.4  ┃  34.1  ┃ 100.0  ┃    2.9 ┃

┃                    ┃        ┃        ┃        ┃        ┃        ┃        ┃        ┃        ┃        ┃        ┃

┃○희망공장입지형태○┃        ┃        ┃        ┃        ┃        ┃        ┃        ┃        ┃        ┃        ┃

┃   개  별  입  지   ┃   (39) ┃  15.4  ┃  25.6  ┃  41.0  ┃  25.6  ┃  23.1  ┃  10.3  ┃  33.3  ┃ 100.0  ┃    2.9 ┃

┃   계  획  입  지   ┃    (5) ┃  20.0  ┃  40.0  ┃  60.0  ┃    .0  ┃  20.0  ┃  20.0  ┃  40.0  ┃ 100.0  ┃    2.8 ┃

┃                    ┃        ┃        ┃        ┃        ┃        ┃        ┃        ┃        ┃        ┃        ┃

┃○ 공장 입지 지역 ○┃        ┃        ┃        ┃        ┃        ┃        ┃        ┃        ┃        ┃        ┃

┃   수    도    권   ┃   (14) ┃  14.3  ┃  28.6  ┃  42.9  ┃  35.7  ┃  21.4  ┃    .0  ┃  21.4  ┃ 100.0  ┃    2.6 ┃

┃   그          외   ┃   (30) ┃  16.7  ┃  26.7  ┃  43.3  ┃  16.7  ┃  23.3  ┃  16.7  ┃  40.0  ┃ 100.0  ┃    3.0 ┃

┃                    ┃        ┃        ┃        ┃        ┃        ┃        ┃        ┃        ┃        ┃        ┃

┃○ 종  업  원  수 ○┃        ┃        ┃        ┃        ┃        ┃        ┃        ┃        ┃        ┃        ┃

┃   99 명   이  하   ┃   (32) ┃  21.9  ┃  25.0  ┃  46.9  ┃  15.6  ┃  25.0  ┃  12.5  ┃  37.5  ┃ 100.0  ┃    2.8 ┃

┃   100  -  299 명   ┃    (8) ┃    .0  ┃  37.5  ┃  37.5  ┃  37.5  ┃  12.5  ┃  12.5  ┃  25.0  ┃ 100.0  ┃    3.0 ┃

┃   300 명  이  상   ┃    (4) ┃    .0  ┃  25.0  ┃  25.0  ┃  50.0  ┃  25.0  ┃    .0  ┃  25.0  ┃ 100.0  ┃    3.0 ┃

┃                    ┃        ┃        ┃        ┃        ┃        ┃        ┃        ┃        ┃        ┃        ┃

┃○ 현  재  직  위 ○┃        ┃        ┃        ┃        ┃        ┃        ┃        ┃        ┃        ┃        ┃

┃   최 고 관 리 자   ┃    (7) ┃  28.6  ┃  42.9  ┃  71.4  ┃    .0  ┃  14.3  ┃  14.3  ┃  28.6  ┃ 100.0  ┃    2.4 ┃

┃   고 급 관 리 자   ┃   (19) ┃  10.5  ┃  26.3  ┃  36.8  ┃  21.1  ┃  26.3  ┃  15.8  ┃  42.1  ┃ 100.0  ┃    3.1 ┃

┃   중 간 관 리 자   ┃   (15) ┃  13.3  ┃  20.0  ┃  33.3  ┃  33.3  ┃  26.7  ┃   6.7  ┃  33.3  ┃ 100.0  ┃    2.9 ┃

┃   현 장 관 리 자   ┃    (3) ┃  33.3  ┃  33.3  ┃  66.7  ┃  33.3  ┃    .0  ┃    .0  ┃    .0  ┃ 100.0  ┃    2.0 ┃

┃                    ┃        ┃        ┃        ┃        ┃        ┃        ┃        ┃        ┃        ┃        ┃

┃○ 근  속  년  수 ○┃        ┃        ┃        ┃        ┃        ┃        ┃        ┃        ┃        ┃        ┃

┃   3 년    이  하   ┃    (4) ┃    .0  ┃    .0  ┃    .0  ┃  50.0  ┃  50.0  ┃    .0  ┃  50.0  ┃ 100.0  ┃    3.5 ┃

┃   4  -  9     년   ┃    (9) ┃  33.3  ┃  11.1  ┃  44.4  ┃  22.2  ┃  11.1  ┃  22.2  ┃  33.3  ┃ 100.0  ┃    2.8 ┃

┃   10 년   이  상   ┃   (31) ┃  12.9  ┃  35.5  ┃  48.4  ┃  19.4  ┃  22.6  ┃   9.7  ┃  32.3  ┃ 100.0  ┃    2.8 ┃

┃                    ┃        ┃        ┃        ┃        ┃        ┃        ┃        ┃        ┃        ┃        ┃

┃○공장설립규제인지○┃        ┃        ┃        ┃        ┃        ┃        ┃        ┃        ┃        ┃        ┃

┃   모    른    다   ┃    (7) ┃  14.3  ┃  71.4  ┃  85.7  ┃  14.3  ┃    .0  ┃    .0  ┃    .0  ┃ 100.0  ┃    2.0 ┃

┃   보  통  이  다   ┃   (17) ┃  23.5  ┃   5.9  ┃  29.4  ┃  35.3  ┃  23.5  ┃  11.8  ┃  35.3  ┃ 100.0  ┃    2.9 ┃

┃   안          다   ┃   (20) ┃  10.0  ┃  30.0  ┃  40.0  ┃  15.0  ┃  30.0  ┃  15.0  ┃  45.0  ┃ 100.0  ┃    3.1 ┃

┃                    ┃        ┃        ┃        ┃        ┃        ┃        ┃        ┃        ┃        ┃        ┃

┃○ 부지선정어려움 ○┃        ┃        ┃        ┃        ┃        ┃        ┃        ┃        ┃        ┃        ┃

┃   있          다   ┃   (28) ┃  17.9  ┃  21.4  ┃  39.3  ┃  21.4  ┃  32.1  ┃   7.1  ┃  39.3  ┃ 100.0  ┃    2.9 ┃

┃   없          다   ┃   (16) ┃  12.5  ┃  37.5  ┃  50.0  ┃  25.0  ┃   6.3  ┃  18.8  ┃  25.0  ┃ 100.0  ┃    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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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인허가의제제도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
----------------------------------------------------------------------

[문7-2] 이용하지 않으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Base=인허가의제제도 ┃ 사례수 ┃개별인허┃개별인허┃개별인허┃인허가의┃ 모름/  ┃   계   ┃
┃     비이용자       ┃  (명)  ┃가와비교┃가와비교┃가와비교┃제제도가┃ 무응답 ┃        ┃
┃                    ┃        ┃해시간상┃해비용적┃해제출할┃있는지몰┃        ┃        ┃
┃                    ┃        ┃큰차이가┃부담이여┃서류가크┃라서    ┃        ┃        ┃
┃                    ┃        ┃없어서  ┃전해서  ┃게간소해┃        ┃        ┃        ┃
┃                    ┃        ┃        ┃        ┃지지않아┃        ┃        ┃        ┃
┃                    ┃        ┃        ┃        ┃서      ┃        ┃        ┃        ┃
┃                    ┃        ┣━━━━╋━━━━╋━━━━╋━━━━╋━━━━╋━━━━┫
┃                    ┃        ┃   %    ┃   %    ┃   %    ┃   %    ┃   %    ┃   %    ┃
┣━━━━━━━━━━╋━━━━╋━━━━╋━━━━╋━━━━╋━━━━╋━━━━╋━━━━┫
┃▣ 전          체 ▣┃  (276) ┃   8.0  ┃   5.4  ┃  16.3  ┃  72.5  ┃   5.1  ┃ 100.0  ┃
┃                    ┃        ┃        ┃        ┃        ┃        ┃        ┃        ┃
┃○ 공장 설립 년도 ○┃        ┃        ┃        ┃        ┃        ┃        ┃        ┃
┃   1999 - 2002 년   ┃   (61) ┃   8.2  ┃   6.6  ┃  16.4  ┃  68.9  ┃   3.3  ┃ 100.0  ┃
┃   2003 년  이 후   ┃  (215) ┃   7.9  ┃   5.1  ┃  16.3  ┃  73.5  ┃   5.6  ┃ 100.0  ┃
┃                    ┃        ┃        ┃        ┃        ┃        ┃        ┃        ┃
┃○ 공장 입지 형태 ○┃        ┃        ┃        ┃        ┃        ┃        ┃        ┃
┃   개  별  입  지   ┃  (276) ┃   8.0  ┃   5.4  ┃  16.3  ┃  72.5  ┃   5.1  ┃ 100.0  ┃
┃                    ┃        ┃        ┃        ┃        ┃        ┃        ┃        ┃
┃○희망공장입지형태○┃        ┃        ┃        ┃        ┃        ┃        ┃        ┃
┃   개  별  입  지   ┃  (252) ┃   7.9  ┃   5.2  ┃  14.7  ┃  72.6  ┃   5.2  ┃ 100.0  ┃
┃   계  획  입  지   ┃   (24) ┃   8.3  ┃   8.3  ┃  33.3  ┃  70.8  ┃   4.2  ┃ 100.0  ┃
┃                    ┃        ┃        ┃        ┃        ┃        ┃        ┃        ┃
┃○ 공장 입지 지역 ○┃        ┃        ┃        ┃        ┃        ┃        ┃        ┃
┃   수    도    권   ┃  (136) ┃   6.6  ┃   5.9  ┃  18.4  ┃  71.3  ┃   4.4  ┃ 100.0  ┃
┃   그          외   ┃  (140) ┃   9.3  ┃   5.0  ┃  14.3  ┃  73.6  ┃   5.7  ┃ 100.0  ┃
┃                    ┃        ┃        ┃        ┃        ┃        ┃        ┃        ┃
┃○ 종  업  원  수 ○┃        ┃        ┃        ┃        ┃        ┃        ┃        ┃
┃   99 명   이  하   ┃  (201) ┃   9.5  ┃   6.5  ┃  18.4  ┃  68.2  ┃   5.0  ┃ 100.0  ┃
┃   100  -  299 명   ┃   (52) ┃   5.8  ┃   1.9  ┃  11.5  ┃  88.5  ┃    .0  ┃ 100.0  ┃
┃   300 명  이  상   ┃   (23) ┃    .0  ┃   4.3  ┃   8.7  ┃  73.9  ┃  17.4  ┃ 100.0  ┃
┃                    ┃        ┃        ┃        ┃        ┃        ┃        ┃        ┃
┃○ 현  재  직  위 ○┃        ┃        ┃        ┃        ┃        ┃        ┃        ┃
┃   최 고 관 리 자   ┃   (27) ┃   3.7  ┃   3.7  ┃  14.8  ┃  74.1  ┃  11.1  ┃ 100.0  ┃
┃   고 급 관 리 자   ┃   (90) ┃   5.6  ┃   7.8  ┃  16.7  ┃  72.2  ┃   4.4  ┃ 100.0  ┃
┃   중 간 관 리 자   ┃  (117) ┃  10.3  ┃   4.3  ┃  16.2  ┃  71.8  ┃   5.1  ┃ 100.0  ┃
┃   현 장 관 리 자   ┃   (34) ┃   8.8  ┃   5.9  ┃  17.6  ┃  70.6  ┃   2.9  ┃ 100.0  ┃
┃   일 반 평 사 원   ┃    (8) ┃  12.5  ┃    .0  ┃  12.5  ┃  87.5  ┃    .0  ┃ 100.0  ┃
┃                    ┃        ┃        ┃        ┃        ┃        ┃        ┃        ┃
┃○ 근  속  년  수 ○┃        ┃        ┃        ┃        ┃        ┃        ┃        ┃
┃   3 년    이  하   ┃   (36) ┃  13.9  ┃   2.8  ┃  16.7  ┃  72.2  ┃    .0  ┃ 100.0  ┃
┃   4  -  9     년   ┃   (85) ┃  10.6  ┃   8.2  ┃  23.5  ┃  64.7  ┃   7.1  ┃ 100.0  ┃
┃   10 년   이  상   ┃  (150) ┃   5.3  ┃   4.7  ┃  11.3  ┃  78.0  ┃   4.7  ┃ 100.0  ┃
┃   무    응    답   ┃    (5) ┃    .0  ┃    .0  ┃  40.0  ┃  40.0  ┃  20.0  ┃ 100.0  ┃
┃                    ┃        ┃        ┃        ┃        ┃        ┃        ┃        ┃
┃○공장설립규제인지○┃        ┃        ┃        ┃        ┃        ┃        ┃        ┃
┃   모    른    다   ┃   (91) ┃   6.6  ┃   4.4  ┃   8.8  ┃  78.0  ┃   6.6  ┃ 100.0  ┃
┃   보  통  이  다   ┃  (127) ┃   7.9  ┃   6.3  ┃  17.3  ┃  72.4  ┃   3.9  ┃ 100.0  ┃
┃   안          다   ┃   (58) ┃  10.3  ┃   5.2  ┃  25.9  ┃  63.8  ┃   5.2  ┃ 100.0  ┃
┃                    ┃        ┃        ┃        ┃        ┃        ┃        ┃        ┃
┃○ 부지선정어려움 ○┃        ┃        ┃        ┃        ┃        ┃        ┃        ┃
┃   있          다   ┃  (153) ┃   5.2  ┃   5.9  ┃  16.3  ┃  75.2  ┃   5.9  ┃ 100.0  ┃
┃   없          다   ┃  (123) ┃  11.4  ┃   4.9  ┃  16.3  ┃  69.1  ┃   4.1  ┃ 1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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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공장설립 시 조언 받은 경험이 있는지 여부
-------------------------------------------------------------------------

[문8]    님께서 공장설립을 하실 때 조언을 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

┃Base=전체           ┃ 사례수 ┃  있다  ┃  없다  ┃   계   ┃

┃                    ┃  (명)  ┃        ┃        ┃        ┃

┃                    ┃        ┣━━━━╋━━━━╋━━━━┫

┃                    ┃        ┃   %    ┃   %    ┃   %    ┃

┣━━━━━━━━━━╋━━━━╋━━━━╋━━━━╋━━━━┫

┃▣ 전          체 ▣┃  (501) ┃  58.9  ┃  41.1  ┃ 100.0  ┃

┃                    ┃        ┃        ┃        ┃        ┃

┃○ 공장 설립 년도 ○┃        ┃        ┃        ┃        ┃

┃   1999 - 2002 년   ┃  (114) ┃  50.9  ┃  49.1  ┃ 100.0  ┃

┃   2003 년  이 후   ┃  (387) ┃  61.2  ┃  38.8  ┃ 100.0  ┃

┃                    ┃        ┃        ┃        ┃        ┃

┃○ 공장 입지 형태 ○┃        ┃        ┃        ┃        ┃

┃   개  별  입  지   ┃  (320) ┃  58.8  ┃  41.3  ┃ 100.0  ┃

┃   계  획  입  지   ┃  (181) ┃  59.1  ┃  40.9  ┃ 100.0  ┃

┃                    ┃        ┃        ┃        ┃        ┃

┃○희망공장입지형태○┃        ┃        ┃        ┃        ┃

┃   개  별  입  지   ┃  (309) ┃  58.6  ┃  41.4  ┃ 100.0  ┃

┃   계  획  입  지   ┃  (192) ┃  59.4  ┃  40.6  ┃ 100.0  ┃

┃                    ┃        ┃        ┃        ┃        ┃

┃○ 공장 입지 지역 ○┃        ┃        ┃        ┃        ┃

┃   수    도    권   ┃  (234) ┃  55.6  ┃  44.4  ┃ 100.0  ┃

┃   그          외   ┃  (267) ┃  61.8  ┃  38.2  ┃ 100.0  ┃

┃                    ┃        ┃        ┃        ┃        ┃

┃○ 종  업  원  수 ○┃        ┃        ┃        ┃        ┃

┃   99 명   이  하   ┃  (363) ┃  56.5  ┃  43.5  ┃ 100.0  ┃

┃   100  -  299 명   ┃   (96) ┃  65.6  ┃  34.4  ┃ 100.0  ┃

┃   300 명  이  상   ┃   (42) ┃  64.3  ┃  35.7  ┃ 100.0  ┃

┃                    ┃        ┃        ┃        ┃        ┃

┃○ 현  재  직  위 ○┃        ┃        ┃        ┃        ┃

┃   최 고 관 리 자   ┃   (49) ┃  46.9  ┃  53.1  ┃ 100.0  ┃

┃   고 급 관 리 자   ┃  (170) ┃  62.4  ┃  37.6  ┃ 100.0  ┃

┃   중 간 관 리 자   ┃  (208) ┃  58.7  ┃  41.3  ┃ 100.0  ┃

┃   현 장 관 리 자   ┃   (60) ┃  55.0  ┃  45.0  ┃ 100.0  ┃

┃   일 반 평 사 원   ┃   (13) ┃  76.9  ┃  23.1  ┃ 100.0  ┃

┃   모 름 / 무응답   ┃    (1) ┃ 100.0  ┃    .0  ┃ 100.0  ┃

┃                    ┃        ┃        ┃        ┃        ┃

┃○ 근  속  년  수 ○┃        ┃        ┃        ┃        ┃

┃   3 년    이  하   ┃   (62) ┃  48.4  ┃  51.6  ┃ 100.0  ┃

┃   4  -  9     년   ┃  (155) ┃  62.6  ┃  37.4  ┃ 100.0  ┃

┃   10 년   이  상   ┃  (276) ┃  59.4  ┃  40.6  ┃ 100.0  ┃

┃   무    응    답   ┃    (7) ┃  42.9  ┃  57.1  ┃ 100.0  ┃

┃                    ┃        ┃        ┃        ┃        ┃

┃○공장설립규제인지○┃        ┃        ┃        ┃        ┃

┃   모    른    다   ┃  (150) ┃  55.3  ┃  44.7  ┃ 100.0  ┃

┃   보  통  이  다   ┃  (222) ┃  60.8  ┃  39.2  ┃ 100.0  ┃

┃   안          다   ┃  (129) ┃  59.7  ┃  40.3  ┃ 100.0  ┃

┃                    ┃        ┃        ┃        ┃        ┃

┃○ 부지선정어려움 ○┃        ┃        ┃        ┃        ┃

┃   있          다   ┃  (236) ┃  61.9  ┃  38.1  ┃ 100.0  ┃

┃   없          다   ┃  (265) ┃  56.2  ┃  43.8  ┃ 1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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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공장설립 시 받은 조언의 형태
------------------------------------------------------------

[문8-1] 경험이 있으시다면, 어떤 형태의 조언을 받으셨나요?

┏━━━━━━━━━━┳━━━━┳━━━━┳━━━━┳━━━━┳━━━━┳━━━━┳━━━━┳━━━━┳━━━━┓
┃Base=공장설립 시    ┃ 사례수 ┃변호사및┃중소기업┃인허가담┃법령소관┃동료기업┃회사동료┃ 모름/  ┃   계   ┃
┃     조언을 받은사람┃  (명)  ┃법률상담┃청및산업┃당공무원┃부처에문┃인에게문┃에게문의┃ 무응답 ┃        ┃
┃                    ┃        ┃기관을이┃단지공단┃에게문의┃의      ┃의      ┃        ┃        ┃        ┃
┃                    ┃        ┃용      ┃등에문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          체 ▣┃  (295) ┃  23.1  ┃  38.6  ┃  55.3  ┃  13.2  ┃  27.8  ┃   7.5  ┃   2.7  ┃ 100.0  ┃
┃                    ┃        ┃        ┃        ┃        ┃        ┃        ┃        ┃        ┃        ┃
┃○ 공장 설립 년도 ○┃        ┃        ┃        ┃        ┃        ┃        ┃        ┃        ┃        ┃
┃   1999 - 2002 년   ┃   (58) ┃  20.7  ┃  39.7  ┃  53.4  ┃  10.3  ┃  34.5  ┃   6.9  ┃   1.7  ┃ 100.0  ┃
┃   2003 년  이 후   ┃  (237) ┃  23.6  ┃  38.4  ┃  55.7  ┃  13.9  ┃  26.2  ┃   7.6  ┃   3.0  ┃ 100.0  ┃
┃                    ┃        ┃        ┃        ┃        ┃        ┃        ┃        ┃        ┃        ┃
┃○ 공장 입지 형태 ○┃        ┃        ┃        ┃        ┃        ┃        ┃        ┃        ┃        ┃
┃   개  별  입  지   ┃  (188) ┃  22.9  ┃  27.7  ┃  58.0  ┃  13.3  ┃  28.2  ┃   6.4  ┃   3.7  ┃ 100.0  ┃
┃   계  획  입  지   ┃  (107) ┃  23.4  ┃  57.9  ┃  50.5  ┃  13.1  ┃  27.1  ┃   9.3  ┃    .9  ┃ 100.0  ┃
┃                    ┃        ┃        ┃        ┃        ┃        ┃        ┃        ┃        ┃        ┃
┃○희망공장입지형태○┃        ┃        ┃        ┃        ┃        ┃        ┃        ┃        ┃        ┃
┃   개  별  입  지   ┃  (181) ┃  22.7  ┃  27.6  ┃  57.5  ┃  13.3  ┃  26.0  ┃   7.2  ┃   3.9  ┃ 100.0  ┃
┃   계  획  입  지   ┃  (114) ┃  23.7  ┃  56.1  ┃  51.8  ┃  13.2  ┃  30.7  ┃   7.9  ┃    .9  ┃ 100.0  ┃
┃                    ┃        ┃        ┃        ┃        ┃        ┃        ┃        ┃        ┃        ┃
┃○ 공장 입지 지역 ○┃        ┃        ┃        ┃        ┃        ┃        ┃        ┃        ┃        ┃
┃   수    도    권   ┃  (130) ┃  22.3  ┃  38.5  ┃  51.5  ┃  15.4  ┃  32.3  ┃   6.2  ┃   3.1  ┃ 100.0  ┃
┃   그          외   ┃  (165) ┃  23.6  ┃  38.8  ┃  58.2  ┃  11.5  ┃  24.2  ┃   8.5  ┃   2.4  ┃ 100.0  ┃
┃                    ┃        ┃        ┃        ┃        ┃        ┃        ┃        ┃        ┃        ┃
┃○ 종  업  원  수 ○┃        ┃        ┃        ┃        ┃        ┃        ┃        ┃        ┃        ┃
┃   99 명   이  하   ┃  (205) ┃  23.9  ┃  38.5  ┃  49.3  ┃   7.8  ┃  31.2  ┃   5.9  ┃   2.0  ┃ 100.0  ┃
┃   100  -  299 명   ┃   (63) ┃  19.0  ┃  39.7  ┃  68.3  ┃  25.4  ┃  20.6  ┃   7.9  ┃   1.6  ┃ 100.0  ┃
┃   300 명  이  상   ┃   (27) ┃  25.9  ┃  37.0  ┃  70.4  ┃  25.9  ┃  18.5  ┃  18.5  ┃  11.1  ┃ 100.0  ┃
┃                    ┃        ┃        ┃        ┃        ┃        ┃        ┃        ┃        ┃        ┃
┃○ 현  재  직  위 ○┃        ┃        ┃        ┃        ┃        ┃        ┃        ┃        ┃        ┃
┃   최 고 관 리 자   ┃   (23) ┃  17.4  ┃  43.5  ┃  30.4  ┃   8.7  ┃  43.5  ┃   4.3  ┃   4.3  ┃ 100.0  ┃
┃   고 급 관 리 자   ┃  (106) ┃  16.0  ┃  37.7  ┃  59.4  ┃   9.4  ┃  30.2  ┃   3.8  ┃   1.9  ┃ 100.0  ┃
┃   중 간 관 리 자   ┃  (122) ┃  25.4  ┃  38.5  ┃  56.6  ┃  18.0  ┃  22.1  ┃  11.5  ┃   2.5  ┃ 100.0  ┃
┃   현 장 관 리 자   ┃   (33) ┃  36.4  ┃  39.4  ┃  54.5  ┃  12.1  ┃  30.3  ┃   6.1  ┃   3.0  ┃ 100.0  ┃
┃   일 반 평 사 원   ┃   (10) ┃  30.0  ┃  30.0  ┃  50.0  ┃  10.0  ┃  30.0  ┃  10.0  ┃  10.0  ┃ 100.0  ┃
┃   모 름 / 무응답   ┃    (1) ┃ 100.0  ┃ 100.0  ┃ 100.0  ┃    .0  ┃    .0  ┃    .0  ┃    .0  ┃ 100.0  ┃
┃                    ┃        ┃        ┃        ┃        ┃        ┃        ┃        ┃        ┃        ┃
┃○ 근  속  년  수 ○┃        ┃        ┃        ┃        ┃        ┃        ┃        ┃        ┃        ┃
┃   3 년    이  하   ┃   (30) ┃  36.7  ┃  46.7  ┃  56.7  ┃  16.7  ┃  23.3  ┃   6.7  ┃   6.7  ┃ 100.0  ┃
┃   4  -  9     년   ┃   (97) ┃  24.7  ┃  36.1  ┃  56.7  ┃  15.5  ┃  27.8  ┃  10.3  ┃   2.1  ┃ 100.0  ┃
┃   10 년   이  상   ┃  (164) ┃  18.9  ┃  37.8  ┃  53.7  ┃  11.0  ┃  29.3  ┃   6.1  ┃   2.4  ┃ 100.0  ┃
┃   무    응    답   ┃    (3) ┃  66.7  ┃  66.7  ┃ 100.0  ┃  33.3  ┃    .0  ┃    .0  ┃    .0  ┃ 100.0  ┃
┃                    ┃        ┃        ┃        ┃        ┃        ┃        ┃        ┃        ┃        ┃
┃○공장설립규제인지○┃        ┃        ┃        ┃        ┃        ┃        ┃        ┃        ┃        ┃
┃   모    른    다   ┃   (83) ┃  28.9  ┃  42.2  ┃  43.4  ┃  12.0  ┃  31.3  ┃   3.6  ┃   1.2  ┃ 100.0  ┃
┃   보  통  이  다   ┃  (135) ┃  20.7  ┃  36.3  ┃  60.7  ┃  14.8  ┃  28.1  ┃   8.9  ┃   3.0  ┃ 100.0  ┃
┃   안          다   ┃   (77) ┃  20.8  ┃  39.0  ┃  58.4  ┃  11.7  ┃  23.4  ┃   9.1  ┃   3.9  ┃ 100.0  ┃
┃                    ┃        ┃        ┃        ┃        ┃        ┃        ┃        ┃        ┃        ┃
┃○ 부지선정어려움 ○┃        ┃        ┃        ┃        ┃        ┃        ┃        ┃        ┃        ┃
┃   있          다   ┃  (146) ┃  24.0  ┃  30.8  ┃  63.0  ┃  14.4  ┃  27.4  ┃   9.6  ┃   2.7  ┃ 100.0  ┃
┃   없          다   ┃  (149) ┃  22.1  ┃  46.3  ┃  47.7  ┃  12.1  ┃  28.2  ┃   5.4  ┃   2.7  ┃ 1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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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규제개혁이 향후 공장설립에 도움이 되는 정도
----------------------------------------------------------------------------------

[문9] 규제개혁이 앞으로 공장을 설립하실 때 얼마나 도움이 될 거
라고 생각하시나요?

┏━━━━━━━━━━┳━━━┳━━━┳━━━┳━━━┳━━━┳━━━┳━━━┳━━━┳━━━┳━━━┳━━━┓
┃Base=전체           ┃사례수┃전혀도┃별로도┃①+② ┃보통이┃대체로┃매우도┃④+⑤ ┃모름/ ┃  계  ┃ 평균 ┃
┃                    ┃ (명) ┃움이되┃움이되┃      ┃다    ┃도움이┃움이될┃      ┃무응답┃      ┃      ┃
┃                    ┃      ┃지않을┃지않을┃      ┃      ┃될것이┃것이다┃      ┃      ┃      ┃      ┃
┃                    ┃      ┃것이다┃것이다┃      ┃      ┃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          체 ▣┃ (501)┃  3.6 ┃ 16.2 ┃ 19.8 ┃ 31.5 ┃ 30.7 ┃ 13.4 ┃ 44.1 ┃  4.6 ┃100.0 ┃   3.4┃
┃                    ┃      ┃      ┃      ┃      ┃      ┃      ┃      ┃      ┃      ┃      ┃      ┃
┃○ 공장 설립 년도 ○┃      ┃      ┃      ┃      ┃      ┃      ┃      ┃      ┃      ┃      ┃      ┃
┃   1999 - 2002 년   ┃ (114)┃  3.5 ┃ 16.7 ┃ 20.2 ┃ 28.1 ┃ 36.0 ┃ 13.2 ┃ 49.1 ┃  2.6 ┃100.0 ┃   3.4┃
┃   2003 년  이 후   ┃ (387)┃  3.6 ┃ 16.0 ┃ 19.6 ┃ 32.6 ┃ 29.2 ┃ 13.4 ┃ 42.6 ┃  5.2 ┃100.0 ┃   3.3┃
┃                    ┃      ┃      ┃      ┃      ┃      ┃      ┃      ┃      ┃      ┃      ┃      ┃
┃○ 공장 입지 형태 ○┃      ┃      ┃      ┃      ┃      ┃      ┃      ┃      ┃      ┃      ┃      ┃
┃   개  별  입  지   ┃ (320)┃  3.8 ┃ 14.4 ┃ 18.1 ┃ 30.6 ┃ 31.9 ┃ 15.3 ┃ 47.2 ┃  4.1 ┃100.0 ┃   3.4┃
┃   계  획  입  지   ┃ (181)┃  3.3 ┃ 19.3 ┃ 22.7 ┃ 33.1 ┃ 28.7 ┃  9.9 ┃ 38.7 ┃  5.5 ┃100.0 ┃   3.2┃
┃                    ┃      ┃      ┃      ┃      ┃      ┃      ┃      ┃      ┃      ┃      ┃      ┃
┃○희망공장입지형태○┃      ┃      ┃      ┃      ┃      ┃      ┃      ┃      ┃      ┃      ┃      ┃
┃   개  별  입  지   ┃ (309)┃  3.6 ┃ 14.9 ┃ 18.4 ┃ 29.1 ┃ 32.7 ┃ 15.5 ┃ 48.2 ┃  4.2 ┃100.0 ┃   3.4┃
┃   계  획  입  지   ┃ (192)┃  3.6 ┃ 18.2 ┃ 21.9 ┃ 35.4 ┃ 27.6 ┃  9.9 ┃ 37.5 ┃  5.2 ┃100.0 ┃   3.2┃
┃                    ┃      ┃      ┃      ┃      ┃      ┃      ┃      ┃      ┃      ┃      ┃      ┃
┃○ 공장 입지 지역 ○┃      ┃      ┃      ┃      ┃      ┃      ┃      ┃      ┃      ┃      ┃      ┃
┃   수    도    권   ┃ (234)┃  3.8 ┃ 14.5 ┃ 18.4 ┃ 32.5 ┃ 32.1 ┃ 13.7 ┃ 45.7 ┃  3.4 ┃100.0 ┃   3.4┃
┃   그          외   ┃ (267)┃  3.4 ┃ 17.6 ┃ 21.0 ┃ 30.7 ┃ 29.6 ┃ 13.1 ┃ 42.7 ┃  5.6 ┃100.0 ┃   3.3┃
┃                    ┃      ┃      ┃      ┃      ┃      ┃      ┃      ┃      ┃      ┃      ┃      ┃
┃○ 종  업  원  수 ○┃      ┃      ┃      ┃      ┃      ┃      ┃      ┃      ┃      ┃      ┃      ┃
┃   99 명   이  하   ┃ (363)┃  3.6 ┃ 16.3 ┃ 19.8 ┃ 32.0 ┃ 30.6 ┃ 12.9 ┃ 43.5 ┃  4.7 ┃100.0 ┃   3.3┃
┃   100  -  299 명   ┃  (96)┃  3.1 ┃ 14.6 ┃ 17.7 ┃ 34.4 ┃ 33.3 ┃ 10.4 ┃ 43.8 ┃  4.2 ┃100.0 ┃   3.3┃
┃   300 명  이  상   ┃  (42)┃  4.8 ┃ 19.0 ┃ 23.8 ┃ 21.4 ┃ 26.2 ┃ 23.8 ┃ 50.0 ┃  4.8 ┃100.0 ┃   3.5┃
┃                    ┃      ┃      ┃      ┃      ┃      ┃      ┃      ┃      ┃      ┃      ┃      ┃
┃○ 현  재  직  위 ○┃      ┃      ┃      ┃      ┃      ┃      ┃      ┃      ┃      ┃      ┃      ┃
┃   최 고 관 리 자   ┃  (49)┃  4.1 ┃ 16.3 ┃ 20.4 ┃ 16.3 ┃ 28.6 ┃ 26.5 ┃ 55.1 ┃  8.2 ┃100.0 ┃   3.6┃
┃   고 급 관 리 자   ┃ (170)┃  4.1 ┃ 14.7 ┃ 18.8 ┃ 24.7 ┃ 38.8 ┃ 15.9 ┃ 54.7 ┃  1.8 ┃100.0 ┃   3.5┃
┃   중 간 관 리 자   ┃ (208)┃  2.9 ┃ 16.3 ┃ 19.2 ┃ 34.6 ┃ 29.3 ┃ 11.1 ┃ 40.4 ┃  5.8 ┃100.0 ┃   3.3┃
┃   현 장 관 리 자   ┃  (60)┃  5.0 ┃ 18.3 ┃ 23.3 ┃ 50.0 ┃ 18.3 ┃  3.3 ┃ 21.7 ┃  5.0 ┃100.0 ┃   3.0┃
┃   일 반 평 사 원   ┃  (13)┃   .0 ┃ 23.1 ┃ 23.1 ┃ 46.2 ┃ 15.4 ┃ 15.4 ┃ 30.8 ┃   .0 ┃100.0 ┃   3.2┃
┃   모 름 / 무응답   ┃   (1)┃   .0 ┃   .0 ┃   .0 ┃   .0 ┃   .0 ┃   .0 ┃   .0 ┃100.0 ┃100.0 ┃     .┃
┃                    ┃      ┃      ┃      ┃      ┃      ┃      ┃      ┃      ┃      ┃      ┃      ┃
┃○ 근  속  년  수 ○┃      ┃      ┃      ┃      ┃      ┃      ┃      ┃      ┃      ┃      ┃      ┃
┃   3 년    이  하   ┃  (62)┃  4.8 ┃ 21.0 ┃ 25.8 ┃ 46.8 ┃ 19.4 ┃  4.8 ┃ 24.2 ┃  3.2 ┃100.0 ┃   3.0┃
┃   4  -  9     년   ┃ (155)┃  4.5 ┃ 14.8 ┃ 19.4 ┃ 29.7 ┃ 34.8 ┃ 11.6 ┃ 46.5 ┃  4.5 ┃100.0 ┃   3.4┃
┃   10 년   이  상   ┃ (276)┃  2.9 ┃ 15.9 ┃ 18.8 ┃ 28.3 ┃ 31.5 ┃ 16.7 ┃ 48.2 ┃  4.7 ┃100.0 ┃   3.5┃
┃   무    응    답   ┃   (7)┃   .0 ┃ 14.3 ┃ 14.3 ┃ 57.1 ┃ 14.3 ┃   .0 ┃ 14.3 ┃ 14.3 ┃100.0 ┃   3.0┃
┃                    ┃      ┃      ┃      ┃      ┃      ┃      ┃      ┃      ┃      ┃      ┃      ┃
┃○공장설립규제인지○┃      ┃      ┃      ┃      ┃      ┃      ┃      ┃      ┃      ┃      ┃      ┃
┃   모    른    다   ┃ (150)┃  4.0 ┃ 18.7 ┃ 22.7 ┃ 32.0 ┃ 32.0 ┃  8.7 ┃ 40.7 ┃  4.7 ┃100.0 ┃   3.2┃
┃   보  통  이  다   ┃ (222)┃  4.1 ┃ 14.4 ┃ 18.5 ┃ 34.7 ┃ 30.2 ┃ 12.6 ┃ 42.8 ┃  4.1 ┃100.0 ┃   3.3┃
┃   안          다   ┃ (129)┃  2.3 ┃ 16.3 ┃ 18.6 ┃ 25.6 ┃ 30.2 ┃ 20.2 ┃ 50.4 ┃  5.4 ┃100.0 ┃   3.5┃
┃                    ┃      ┃      ┃      ┃      ┃      ┃      ┃      ┃      ┃      ┃      ┃      ┃
┃○ 부지선정어려움 ○┃      ┃      ┃      ┃      ┃      ┃      ┃      ┃      ┃      ┃      ┃      ┃
┃   있          다   ┃ (236)┃  3.8 ┃ 15.3 ┃ 19.1 ┃ 27.5 ┃ 28.4 ┃ 19.9 ┃ 48.3 ┃  5.1 ┃100.0 ┃   3.5┃
┃   없          다   ┃ (265)┃  3.4 ┃ 17.0 ┃ 20.4 ┃ 35.1 ┃ 32.8 ┃  7.5 ┃ 40.4 ┃  4.2 ┃100.0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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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현재 직위
----------------------------

[배문1] 직위

┏━━━━━━━━━━┳━━━━┳━━━━┳━━━━┳━━━━┳━━━━┳━━━━┳━━━━┳━━━━┓

┃Base=전체           ┃ 사례수 ┃최고관리┃고급관리┃중간관리┃현장관리┃일반평사┃ 모름/  ┃   계   ┃

┃                    ┃  (명)  ┃자      ┃자      ┃자      ┃자      ┃원      ┃ 무응답 ┃        ┃

┃                    ┃        ┣━━━━╋━━━━╋━━━━╋━━━━╋━━━━╋━━━━╋━━━━┫

┃                    ┃        ┃   %    ┃   %    ┃   %    ┃   %    ┃   %    ┃   %    ┃   %    ┃

┣━━━━━━━━━━╋━━━━╋━━━━╋━━━━╋━━━━╋━━━━╋━━━━╋━━━━╋━━━━┫

┃▣ 전          체 ▣┃  (501) ┃   9.8  ┃  33.9  ┃  41.5  ┃  12.0  ┃   2.6  ┃    .2  ┃ 100.0  ┃

┃                    ┃        ┃        ┃        ┃        ┃        ┃        ┃        ┃        ┃

┃○ 공장 설립 년도 ○┃        ┃        ┃        ┃        ┃        ┃        ┃        ┃        ┃

┃   1999 - 2002 년   ┃  (114) ┃  18.4  ┃  37.7  ┃  35.1  ┃   8.8  ┃    .0  ┃    .0  ┃ 100.0  ┃

┃   2003 년  이 후   ┃  (387) ┃   7.2  ┃  32.8  ┃  43.4  ┃  12.9  ┃   3.4  ┃    .3  ┃ 100.0  ┃

┃                    ┃        ┃        ┃        ┃        ┃        ┃        ┃        ┃        ┃

┃○ 공장 입지 형태 ○┃        ┃        ┃        ┃        ┃        ┃        ┃        ┃        ┃

┃   개  별  입  지   ┃  (320) ┃  10.6  ┃  34.1  ┃  41.3  ┃  11.6  ┃   2.5  ┃    .0  ┃ 100.0  ┃

┃   계  획  입  지   ┃  (181) ┃   8.3  ┃  33.7  ┃  42.0  ┃  12.7  ┃   2.8  ┃    .6  ┃ 100.0  ┃

┃                    ┃        ┃        ┃        ┃        ┃        ┃        ┃        ┃        ┃

┃○희망공장입지형태○┃        ┃        ┃        ┃        ┃        ┃        ┃        ┃        ┃

┃   개  별  입  지   ┃  (309) ┃   9.7  ┃  36.2  ┃  40.8  ┃  10.7  ┃   2.6  ┃    .0  ┃ 100.0  ┃

┃   계  획  입  지   ┃  (192) ┃   9.9  ┃  30.2  ┃  42.7  ┃  14.1  ┃   2.6  ┃    .5  ┃ 100.0  ┃

┃                    ┃        ┃        ┃        ┃        ┃        ┃        ┃        ┃        ┃

┃○ 공장 입지 지역 ○┃        ┃        ┃        ┃        ┃        ┃        ┃        ┃        ┃

┃   수    도    권   ┃  (234) ┃  12.0  ┃  37.2  ┃  37.6  ┃  12.0  ┃    .9  ┃    .4  ┃ 100.0  ┃

┃   그          외   ┃  (267) ┃   7.9  ┃  31.1  ┃  44.9  ┃  12.0  ┃   4.1  ┃    .0  ┃ 100.0  ┃

┃                    ┃        ┃        ┃        ┃        ┃        ┃        ┃        ┃        ┃

┃○ 종  업  원  수 ○┃        ┃        ┃        ┃        ┃        ┃        ┃        ┃        ┃

┃   99 명   이  하   ┃  (363) ┃  13.5  ┃  37.7  ┃  35.0  ┃  11.0  ┃   2.5  ┃    .3  ┃ 100.0  ┃

┃   100  -  299 명   ┃   (96) ┃    .0  ┃  31.3  ┃  53.1  ┃  14.6  ┃   1.0  ┃    .0  ┃ 100.0  ┃

┃   300 명  이  상   ┃   (42) ┃    .0  ┃   7.1  ┃  71.4  ┃  14.3  ┃   7.1  ┃    .0  ┃ 100.0  ┃

┃                    ┃        ┃        ┃        ┃        ┃        ┃        ┃        ┃        ┃

┃○ 현  재  직  위 ○┃        ┃        ┃        ┃        ┃        ┃        ┃        ┃        ┃

┃   최 고 관 리 자   ┃   (49) ┃ 100.0  ┃    .0  ┃    .0  ┃    .0  ┃    .0  ┃    .0  ┃ 100.0  ┃

┃   고 급 관 리 자   ┃  (170) ┃    .0  ┃ 100.0  ┃    .0  ┃    .0  ┃    .0  ┃    .0  ┃ 100.0  ┃

┃   중 간 관 리 자   ┃  (208) ┃    .0  ┃    .0  ┃ 100.0  ┃    .0  ┃    .0  ┃    .0  ┃ 100.0  ┃

┃   현 장 관 리 자   ┃   (60) ┃    .0  ┃    .0  ┃    .0  ┃ 100.0  ┃    .0  ┃    .0  ┃ 100.0  ┃

┃   일 반 평 사 원   ┃   (13) ┃    .0  ┃    .0  ┃    .0  ┃    .0  ┃ 100.0  ┃    .0  ┃ 100.0  ┃

┃   모 름 / 무응답   ┃    (1) ┃    .0  ┃    .0  ┃    .0  ┃    .0  ┃    .0  ┃ 100.0  ┃ 100.0  ┃

┃                    ┃        ┃        ┃        ┃        ┃        ┃        ┃        ┃        ┃

┃○ 근  속  년  수 ○┃        ┃        ┃        ┃        ┃        ┃        ┃        ┃        ┃

┃   3 년    이  하   ┃   (62) ┃    .0  ┃  22.6  ┃  37.1  ┃  27.4  ┃  12.9  ┃    .0  ┃ 100.0  ┃

┃   4  -  9     년   ┃  (155) ┃   3.2  ┃  23.2  ┃  49.0  ┃  22.6  ┃   1.9  ┃    .0  ┃ 100.0  ┃

┃   10 년   이  상   ┃  (276) ┃  15.6  ┃  42.4  ┃  38.4  ┃   2.9  ┃    .7  ┃    .0  ┃ 100.0  ┃

┃   무    응    답   ┃    (7) ┃    .0  ┃  42.9  ┃  42.9  ┃    .0  ┃    .0  ┃  14.3  ┃ 100.0  ┃

┃                    ┃        ┃        ┃        ┃        ┃        ┃        ┃        ┃        ┃

┃○공장설립규제인지○┃        ┃        ┃        ┃        ┃        ┃        ┃        ┃        ┃

┃   모    른    다   ┃  (150) ┃  10.7  ┃  26.7  ┃  44.0  ┃  14.0  ┃   4.0  ┃    .7  ┃ 100.0  ┃

┃   보  통  이  다   ┃  (222) ┃   8.6  ┃  32.4  ┃  42.3  ┃  14.0  ┃   2.7  ┃    .0  ┃ 100.0  ┃

┃   안          다   ┃  (129) ┃  10.9  ┃  45.0  ┃  37.2  ┃   6.2  ┃    .8  ┃    .0  ┃ 100.0  ┃

┃                    ┃        ┃        ┃        ┃        ┃        ┃        ┃        ┃        ┃

┃○ 부지선정어려움 ○┃        ┃        ┃        ┃        ┃        ┃        ┃        ┃        ┃

┃   있          다   ┃  (236) ┃  11.4  ┃  34.7  ┃  42.8  ┃   8.9  ┃   2.1  ┃    .0  ┃ 100.0  ┃

┃   없          다   ┃  (265) ┃   8.3  ┃  33.2  ┃  40.4  ┃  14.7  ┃   3.0  ┃    .4  ┃ 1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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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현재 직장 근속기간
------------------------------------------

[배문2] 현재 직장 근무 년수

┏━━━━━━━━━━┳━━━┳━━━┳━━━┳━━━┳━━━┳━━━┳━━━┳━━━┳━━━┳━━━┳━━━┳━━━┳━━━┓

┃Base=전체           ┃사례수┃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                    ┃ (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          체 ▣┃ (501)┃  2.2 ┃  4.0 ┃  6.2 ┃  4.6 ┃  5.4 ┃  4.8 ┃  6.8 ┃  7.2 ┃  2.2 ┃ 11.8 ┃  2.0 ┃  3.6 ┃

┃                    ┃      ┃      ┃      ┃      ┃      ┃      ┃      ┃      ┃      ┃      ┃      ┃      ┃      ┃

┃○ 공장 설립 년도 ○┃      ┃      ┃      ┃      ┃      ┃      ┃      ┃      ┃      ┃      ┃      ┃      ┃      ┃

┃   1999 - 2002 년   ┃ (114)┃   .0 ┃  2.6 ┃   .0 ┃   .9 ┃  2.6 ┃  3.5 ┃  9.6 ┃  7.0 ┃  4.4 ┃ 20.2 ┃  1.8 ┃  5.3 ┃

┃   2003 년  이 후   ┃ (387)┃  2.8 ┃  4.4 ┃  8.0 ┃  5.7 ┃  6.2 ┃  5.2 ┃  5.9 ┃  7.2 ┃  1.6 ┃  9.3 ┃  2.1 ┃  3.1 ┃

┃                    ┃      ┃      ┃      ┃      ┃      ┃      ┃      ┃      ┃      ┃      ┃      ┃      ┃      ┃

┃○ 공장 입지 형태 ○┃      ┃      ┃      ┃      ┃      ┃      ┃      ┃      ┃      ┃      ┃      ┃      ┃      ┃

┃   개  별  입  지   ┃ (320)┃  2.2 ┃  4.4 ┃  5.9 ┃  4.4 ┃  4.1 ┃  5.3 ┃  6.9 ┃  6.6 ┃  2.2 ┃ 13.1 ┃  1.9 ┃  3.4 ┃

┃   계  획  입  지   ┃ (181)┃  2.2 ┃  3.3 ┃  6.6 ┃  5.0 ┃  7.7 ┃  3.9 ┃  6.6 ┃  8.3 ┃  2.2 ┃  9.4 ┃  2.2 ┃  3.9 ┃

┃                    ┃      ┃      ┃      ┃      ┃      ┃      ┃      ┃      ┃      ┃      ┃      ┃      ┃      ┃

┃○희망공장입지형태○┃      ┃      ┃      ┃      ┃      ┃      ┃      ┃      ┃      ┃      ┃      ┃      ┃      ┃

┃   개  별  입  지   ┃ (309)┃  2.3 ┃  4.2 ┃  5.8 ┃  4.5 ┃  4.9 ┃  5.2 ┃  7.1 ┃  6.1 ┃  2.3 ┃ 13.6 ┃  1.6 ┃  3.2 ┃

┃   계  획  입  지   ┃ (192)┃  2.1 ┃  3.6 ┃  6.8 ┃  4.7 ┃  6.3 ┃  4.2 ┃  6.3 ┃  8.9 ┃  2.1 ┃  8.9 ┃  2.6 ┃  4.2 ┃

┃                    ┃      ┃      ┃      ┃      ┃      ┃      ┃      ┃      ┃      ┃      ┃      ┃      ┃      ┃

┃○ 공장 입지 지역 ○┃      ┃      ┃      ┃      ┃      ┃      ┃      ┃      ┃      ┃      ┃      ┃      ┃      ┃

┃   수    도    권   ┃ (234)┃  1.3 ┃  6.0 ┃  6.4 ┃  6.0 ┃  5.1 ┃  4.7 ┃  6.8 ┃  7.7 ┃  2.1 ┃ 11.5 ┃  1.7 ┃  3.8 ┃

┃   그          외   ┃ (267)┃  3.0 ┃  2.2 ┃  6.0 ┃  3.4 ┃  5.6 ┃  4.9 ┃  6.7 ┃  6.7 ┃  2.2 ┃ 12.0 ┃  2.2 ┃  3.4 ┃

┃                    ┃      ┃      ┃      ┃      ┃      ┃      ┃      ┃      ┃      ┃      ┃      ┃      ┃      ┃

┃○ 종  업  원  수 ○┃      ┃      ┃      ┃      ┃      ┃      ┃      ┃      ┃      ┃      ┃      ┃      ┃      ┃

┃   99 명   이  하   ┃ (363)┃  2.2 ┃  4.1 ┃  7.2 ┃  3.9 ┃  4.4 ┃  5.5 ┃  8.0 ┃  6.1 ┃  1.7 ┃ 12.9 ┃  2.5 ┃  3.6 ┃

┃   100  -  299 명   ┃  (96)┃  3.1 ┃  4.2 ┃  5.2 ┃  7.3 ┃  4.2 ┃  3.1 ┃  4.2 ┃ 10.4 ┃  3.1 ┃  8.3 ┃   .0 ┃  4.2 ┃

┃   300 명  이  상   ┃  (42)┃   .0 ┃  2.4 ┃   .0 ┃  4.8 ┃ 16.7 ┃  2.4 ┃  2.4 ┃  9.5 ┃  4.8 ┃  9.5 ┃  2.4 ┃  2.4 ┃

┃                    ┃      ┃      ┃      ┃      ┃      ┃      ┃      ┃      ┃      ┃      ┃      ┃      ┃      ┃

┃○ 현  재  직  위 ○┃      ┃      ┃      ┃      ┃      ┃      ┃      ┃      ┃      ┃      ┃      ┃      ┃      ┃

┃   최 고 관 리 자   ┃  (49)┃   .0 ┃   .0 ┃   .0 ┃  2.0 ┃   .0 ┃  2.0 ┃  2.0 ┃   .0 ┃  4.1 ┃ 14.3 ┃  4.1 ┃  6.1 ┃

┃   고 급 관 리 자   ┃ (170)┃  1.2 ┃  3.5 ┃  3.5 ┃  2.4 ┃  1.8 ┃  2.9 ┃  5.9 ┃  7.1 ┃  1.2 ┃ 11.2 ┃  1.8 ┃  2.9 ┃

┃   중 간 관 리 자   ┃ (208)┃  1.4 ┃  3.4 ┃  6.3 ┃  4.8 ┃  4.3 ┃  6.7 ┃  9.1 ┃  9.1 ┃  2.4 ┃ 13.5 ┃  2.4 ┃  4.3 ┃

┃   현 장 관 리 자   ┃  (60)┃  6.7 ┃  6.7 ┃ 15.0 ┃ 11.7 ┃ 23.3 ┃  6.7 ┃  6.7 ┃  6.7 ┃  3.3 ┃  6.7 ┃   .0 ┃  1.7 ┃

┃   일 반 평 사 원   ┃  (13)┃ 15.4 ┃ 23.1 ┃ 23.1 ┃  7.7 ┃  7.7 ┃   .0 ┃   .0 ┃  7.7 ┃   .0 ┃  7.7 ┃   .0 ┃   .0 ┃

┃   모 름 / 무응답   ┃   (1)┃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      ┃      ┃      ┃      ┃      ┃      ┃      ┃      ┃      ┃      ┃      ┃      ┃

┃○ 근  속  년  수 ○┃      ┃      ┃      ┃      ┃      ┃      ┃      ┃      ┃      ┃      ┃      ┃      ┃      ┃

┃   3 년    이  하   ┃  (62)┃ 17.7 ┃ 32.3 ┃ 50.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4  -  9     년   ┃ (155)┃   .0 ┃   .0 ┃   .0 ┃ 14.8 ┃ 17.4 ┃ 15.5 ┃ 21.9 ┃ 23.2 ┃  7.1 ┃   .0 ┃   .0 ┃   .0 ┃

┃   10 년   이  상   ┃ (276)┃   .0 ┃   .0 ┃   .0 ┃   .0 ┃   .0 ┃   .0 ┃   .0 ┃   .0 ┃   .0 ┃ 21.4 ┃  3.6 ┃  6.5 ┃

┃   무    응    답   ┃   (7)┃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      ┃      ┃      ┃      ┃      ┃      ┃      ┃      ┃      ┃      ┃      ┃      ┃

┃○공장설립규제인지○┃      ┃      ┃      ┃      ┃      ┃      ┃      ┃      ┃      ┃      ┃      ┃      ┃      ┃

┃   모    른    다   ┃ (150)┃  2.7 ┃  6.0 ┃  6.7 ┃  6.0 ┃  5.3 ┃  3.3 ┃  9.3 ┃  9.3 ┃  2.7 ┃ 14.0 ┃  1.3 ┃  2.0 ┃

┃   보  통  이  다   ┃ (222)┃  2.3 ┃  3.6 ┃  7.2 ┃  4.1 ┃  7.2 ┃  5.0 ┃  7.2 ┃  5.9 ┃  2.3 ┃ 12.2 ┃  1.8 ┃  4.5 ┃

┃   안          다   ┃ (129)┃  1.6 ┃  2.3 ┃  3.9 ┃  3.9 ┃  2.3 ┃  6.2 ┃  3.1 ┃  7.0 ┃  1.6 ┃  8.5 ┃  3.1 ┃  3.9 ┃

┃                    ┃      ┃      ┃      ┃      ┃      ┃      ┃      ┃      ┃      ┃      ┃      ┃      ┃      ┃

┃○ 부지선정어려움 ○┃      ┃      ┃      ┃      ┃      ┃      ┃      ┃      ┃      ┃      ┃      ┃      ┃      ┃

┃   있          다   ┃ (236)┃  1.7 ┃  4.2 ┃  4.7 ┃  3.0 ┃  6.8 ┃  5.9 ┃  6.4 ┃  5.9 ┃   .8 ┃ 11.4 ┃   .8 ┃  4.7 ┃

┃   없          다   ┃ (265)┃  2.6 ┃  3.8 ┃  7.5 ┃  6.0 ┃  4.2 ┃  3.8 ┃  7.2 ┃  8.3 ┃  3.4 ┃ 12.1 ┃  3.0 ┃  2.6 ┃

┗━━━━━━━━━━┻━━━┻━━━┻━━━┻━━━┻━━━┻━━━┻━━━┻━━━┻━━━┻━━━┻━━━┻━━━┻━━━┛

[ 계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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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현재 직장 근속기간
------------------------------------------

[배문2] 현재 직장 근무 년수

┏━━━━━━━━━━┳━━━┳━━━┳━━━┳━━━┳━━━┳━━━┳━━━┳━━━┳━━━┳━━━┳━━━┳━━━┳━━━┓

┃Base=전체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전          체 ▣┃  2.6 ┃  1.8 ┃  9.2 ┃  1.6 ┃  1.8 ┃  2.6 ┃  1.0 ┃ 10.8 ┃   .6 ┃   .8 ┃   .6 ┃   .6 ┃  1.8 ┃

┃                    ┃      ┃      ┃      ┃      ┃      ┃      ┃      ┃      ┃      ┃      ┃      ┃      ┃      ┃

┃○ 공장 설립 년도 ○┃      ┃      ┃      ┃      ┃      ┃      ┃      ┃      ┃      ┃      ┃      ┃      ┃      ┃

┃   1999 - 2002 년   ┃  3.5 ┃  1.8 ┃ 10.5 ┃  1.8 ┃  1.8 ┃   .0 ┃   .9 ┃ 14.0 ┃   .0 ┃  1.8 ┃   .9 ┃   .9 ┃   .9 ┃

┃   2003 년  이 후   ┃  2.3 ┃  1.8 ┃  8.8 ┃  1.6 ┃  1.8 ┃  3.4 ┃  1.0 ┃  9.8 ┃   .8 ┃   .5 ┃   .5 ┃   .5 ┃  2.1 ┃

┃                    ┃      ┃      ┃      ┃      ┃      ┃      ┃      ┃      ┃      ┃      ┃      ┃      ┃      ┃

┃○ 공장 입지 형태 ○┃      ┃      ┃      ┃      ┃      ┃      ┃      ┃      ┃      ┃      ┃      ┃      ┃      ┃

┃   개  별  입  지   ┃  3.4 ┃  1.6 ┃  8.1 ┃  1.6 ┃  1.9 ┃  2.5 ┃   .9 ┃ 11.6 ┃   .9 ┃   .6 ┃   .6 ┃   .3 ┃  1.9 ┃

┃   계  획  입  지   ┃  1.1 ┃  2.2 ┃ 11.0 ┃  1.7 ┃  1.7 ┃  2.8 ┃  1.1 ┃  9.4 ┃   .0 ┃  1.1 ┃   .6 ┃  1.1 ┃  1.7 ┃

┃                    ┃      ┃      ┃      ┃      ┃      ┃      ┃      ┃      ┃      ┃      ┃      ┃      ┃      ┃

┃○희망공장입지형태○┃      ┃      ┃      ┃      ┃      ┃      ┃      ┃      ┃      ┃      ┃      ┃      ┃      ┃

┃   개  별  입  지   ┃  3.9 ┃  1.6 ┃  6.5 ┃  1.3 ┃  1.9 ┃  2.6 ┃  1.0 ┃ 12.0 ┃  1.0 ┃   .6 ┃   .6 ┃   .3 ┃  2.3 ┃

┃   계  획  입  지   ┃   .5 ┃  2.1 ┃ 13.5 ┃  2.1 ┃  1.6 ┃  2.6 ┃  1.0 ┃  8.9 ┃   .0 ┃  1.0 ┃   .5 ┃  1.0 ┃  1.0 ┃

┃                    ┃      ┃      ┃      ┃      ┃      ┃      ┃      ┃      ┃      ┃      ┃      ┃      ┃      ┃

┃○ 공장 입지 지역 ○┃      ┃      ┃      ┃      ┃      ┃      ┃      ┃      ┃      ┃      ┃      ┃      ┃      ┃

┃   수    도    권   ┃  3.0 ┃  1.7 ┃  8.1 ┃  1.3 ┃  2.6 ┃  1.7 ┃   .9 ┃  8.5 ┃   .4 ┃   .4 ┃   .9 ┃  1.3 ┃  2.6 ┃

┃   그          외   ┃  2.2 ┃  1.9 ┃ 10.1 ┃  1.9 ┃  1.1 ┃  3.4 ┃  1.1 ┃ 12.7 ┃   .7 ┃  1.1 ┃   .4 ┃   .0 ┃  1.1 ┃

┃                    ┃      ┃      ┃      ┃      ┃      ┃      ┃      ┃      ┃      ┃      ┃      ┃      ┃      ┃

┃○ 종  업  원  수 ○┃      ┃      ┃      ┃      ┃      ┃      ┃      ┃      ┃      ┃      ┃      ┃      ┃      ┃

┃   99 명   이  하   ┃  2.5 ┃  1.9 ┃  8.0 ┃  1.9 ┃  1.1 ┃  1.7 ┃   .8 ┃ 10.7 ┃   .8 ┃  1.1 ┃   .8 ┃   .6 ┃  2.2 ┃

┃   100  -  299 명   ┃  2.1 ┃  1.0 ┃ 12.5 ┃  1.0 ┃  2.1 ┃  3.1 ┃  1.0 ┃ 13.5 ┃   .0 ┃   .0 ┃   .0 ┃  1.0 ┃  1.0 ┃

┃   300 명  이  상   ┃  4.8 ┃  2.4 ┃ 11.9 ┃   .0 ┃  7.1 ┃  9.5 ┃  2.4 ┃  4.8 ┃   .0 ┃   .0 ┃   .0 ┃   .0 ┃   .0 ┃

┃                    ┃      ┃      ┃      ┃      ┃      ┃      ┃      ┃      ┃      ┃      ┃      ┃      ┃      ┃

┃○ 현  재  직  위 ○┃      ┃      ┃      ┃      ┃      ┃      ┃      ┃      ┃      ┃      ┃      ┃      ┃      ┃

┃   최 고 관 리 자   ┃  6.1 ┃   .0 ┃ 12.2 ┃   .0 ┃   .0 ┃  2.0 ┃   .0 ┃ 22.4 ┃  2.0 ┃   .0 ┃  2.0 ┃   .0 ┃  8.2 ┃

┃   고 급 관 리 자   ┃  2.4 ┃  2.9 ┃  8.8 ┃  2.9 ┃  1.8 ┃  2.9 ┃  1.8 ┃ 18.8 ┃  1.2 ┃  2.4 ┃   .6 ┃  1.2 ┃  2.9 ┃

┃   중 간 관 리 자   ┃  2.4 ┃  1.4 ┃ 11.5 ┃  1.0 ┃  2.9 ┃  3.4 ┃  1.0 ┃  5.3 ┃   .0 ┃   .0 ┃   .5 ┃   .5 ┃   .0 ┃

┃   현 장 관 리 자   ┃   .0 ┃  1.7 ┃  1.7 ┃  1.7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일 반 평 사 원   ┃  7.7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모 름 / 무응답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      ┃      ┃      ┃      ┃      ┃      ┃      ┃      ┃      ┃      ┃      ┃      ┃

┃○ 근  속  년  수 ○┃      ┃      ┃      ┃      ┃      ┃      ┃      ┃      ┃      ┃      ┃      ┃      ┃      ┃

┃   3 년    이  하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4  -  9     년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10 년   이  상   ┃  4.7 ┃  3.3 ┃ 16.7 ┃  2.9 ┃  3.3 ┃  4.7 ┃  1.8 ┃ 19.6 ┃  1.1 ┃  1.4 ┃  1.1 ┃  1.1 ┃  3.3 ┃

┃   무    응    답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0 ┃

┃                    ┃      ┃      ┃      ┃      ┃      ┃      ┃      ┃      ┃      ┃      ┃      ┃      ┃      ┃

┃○공장설립규제인지○┃      ┃      ┃      ┃      ┃      ┃      ┃      ┃      ┃      ┃      ┃      ┃      ┃      ┃

┃   모    른    다   ┃  2.0 ┃  1.3 ┃  9.3 ┃   .7 ┃   .7 ┃   .0 ┃   .0 ┃  8.7 ┃   .7 ┃   .7 ┃   .7 ┃  1.3 ┃  2.0 ┃

┃   보  통  이  다   ┃  2.3 ┃  1.4 ┃  7.2 ┃  2.7 ┃  1.4 ┃  4.1 ┃   .9 ┃ 11.7 ┃   .5 ┃   .5 ┃   .5 ┃   .5 ┃   .9 ┃

┃   안          다   ┃  3.9 ┃  3.1 ┃ 12.4 ┃   .8 ┃  3.9 ┃  3.1 ┃  2.3 ┃ 11.6 ┃   .8 ┃  1.6 ┃   .8 ┃   .0 ┃  3.1 ┃

┃                    ┃      ┃      ┃      ┃      ┃      ┃      ┃      ┃      ┃      ┃      ┃      ┃      ┃      ┃

┃○ 부지선정어려움 ○┃      ┃      ┃      ┃      ┃      ┃      ┃      ┃      ┃      ┃      ┃      ┃      ┃      ┃

┃   있          다   ┃  4.2 ┃   .8 ┃  8.1 ┃  2.5 ┃  2.5 ┃  2.5 ┃   .4 ┃ 12.3 ┃  1.3 ┃   .8 ┃   .0 ┃   .8 ┃  3.0 ┃

┃   없          다   ┃  1.1 ┃  2.6 ┃ 10.2 ┃   .8 ┃  1.1 ┃  2.6 ┃  1.5 ┃  9.4 ┃   .0 ┃   .8 ┃  1.1 ┃   .4 ┃   .8 ┃

┗━━━━━━━━━━┻━━━┻━━━┻━━━┻━━━┻━━━┻━━━┻━━━┻━━━┻━━━┻━━━┻━━━┻━━━┻━━━┛

[ 계  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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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현재 직장 근속기간
------------------------------------------

[배문2] 현재 직장 근무 년수

┏━━━━━━━━━━┳━━━┳━━━┳━━━┳━━━┳━━━┳━━━┓
┃Base=전체           ┃  26  ┃  29  ┃  30  ┃  50  ┃  99  ┃  계  ┃
┃                    ┣━━━╋━━━╋━━━╋━━━╋━━━╋━━━┫
┃                    ┃  %   ┃  %   ┃  %   ┃  %   ┃  %   ┃  %   ┃
┣━━━━━━━━━━╋━━━╋━━━╋━━━╋━━━╋━━━╋━━━┫
┃▣ 전          체 ▣┃   .2 ┃   .2 ┃  1.6 ┃   .2 ┃  1.4 ┃100.0 ┃
┃                    ┃      ┃      ┃      ┃      ┃      ┃      ┃
┃○ 공장 설립 년도 ○┃      ┃      ┃      ┃      ┃      ┃      ┃
┃   1999 - 2002 년   ┃   .9 ┃   .0 ┃   .9 ┃   .0 ┃  1.8 ┃100.0 ┃
┃   2003 년  이 후   ┃   .0 ┃   .3 ┃  1.8 ┃   .3 ┃  1.3 ┃100.0 ┃
┃                    ┃      ┃      ┃      ┃      ┃      ┃      ┃
┃○ 공장 입지 형태 ○┃      ┃      ┃      ┃      ┃      ┃      ┃
┃   개  별  입  지   ┃   .3 ┃   .0 ┃  1.9 ┃   .0 ┃  1.6 ┃100.0 ┃
┃   계  획  입  지   ┃   .0 ┃   .6 ┃  1.1 ┃   .6 ┃  1.1 ┃100.0 ┃
┃                    ┃      ┃      ┃      ┃      ┃      ┃      ┃
┃○희망공장입지형태○┃      ┃      ┃      ┃      ┃      ┃      ┃
┃   개  별  입  지   ┃   .3 ┃   .0 ┃  1.6 ┃   .0 ┃  1.6 ┃100.0 ┃
┃   계  획  입  지   ┃   .0 ┃   .5 ┃  1.6 ┃   .5 ┃  1.0 ┃100.0 ┃
┃                    ┃      ┃      ┃      ┃      ┃      ┃      ┃
┃○ 공장 입지 지역 ○┃      ┃      ┃      ┃      ┃      ┃      ┃
┃   수    도    권   ┃   .0 ┃   .4 ┃   .4 ┃   .4 ┃  2.1 ┃100.0 ┃
┃   그          외   ┃   .4 ┃   .0 ┃  2.6 ┃   .0 ┃   .7 ┃100.0 ┃
┃                    ┃      ┃      ┃      ┃      ┃      ┃      ┃
┃○ 종  업  원  수 ○┃      ┃      ┃      ┃      ┃      ┃      ┃
┃   99 명   이  하   ┃   .3 ┃   .3 ┃  1.4 ┃   .3 ┃  1.7 ┃100.0 ┃
┃   100  -  299 명   ┃   .0 ┃   .0 ┃  3.1 ┃   .0 ┃  1.0 ┃100.0 ┃
┃   300 명  이  상   ┃   .0 ┃   .0 ┃   .0 ┃   .0 ┃   .0 ┃100.0 ┃
┃                    ┃      ┃      ┃      ┃      ┃      ┃      ┃
┃○ 현  재  직  위 ○┃      ┃      ┃      ┃      ┃      ┃      ┃
┃   최 고 관 리 자   ┃   .0 ┃  2.0 ┃  6.1 ┃  2.0 ┃   .0 ┃100.0 ┃
┃   고 급 관 리 자   ┃   .6 ┃   .0 ┃  1.8 ┃   .0 ┃  1.8 ┃100.0 ┃
┃   중 간 관 리 자   ┃   .0 ┃   .0 ┃  1.0 ┃   .0 ┃  1.4 ┃100.0 ┃
┃   현 장 관 리 자   ┃   .0 ┃   .0 ┃   .0 ┃   .0 ┃   .0 ┃100.0 ┃
┃   일 반 평 사 원   ┃   .0 ┃   .0 ┃   .0 ┃   .0 ┃   .0 ┃100.0 ┃
┃   모 름 / 무응답   ┃   .0 ┃   .0 ┃   .0 ┃   .0 ┃100.0 ┃100.0 ┃
┃                    ┃      ┃      ┃      ┃      ┃      ┃      ┃
┃○ 근  속  년  수 ○┃      ┃      ┃      ┃      ┃      ┃      ┃
┃   3 년    이  하   ┃   .0 ┃   .0 ┃   .0 ┃   .0 ┃   .0 ┃100.0 ┃
┃   4  -  9     년   ┃   .0 ┃   .0 ┃   .0 ┃   .0 ┃   .0 ┃100.0 ┃
┃   10 년   이  상   ┃   .4 ┃   .4 ┃  2.9 ┃   .0 ┃   .0 ┃100.0 ┃
┃   무    응    답   ┃   .0 ┃   .0 ┃   .0 ┃   .0 ┃100.0 ┃100.0 ┃
┃                    ┃      ┃      ┃      ┃      ┃      ┃      ┃
┃○공장설립규제인지○┃      ┃      ┃      ┃      ┃      ┃      ┃
┃   모    른    다   ┃   .0 ┃   .0 ┃  1.3 ┃   .0 ┃  2.0 ┃100.0 ┃
┃   보  통  이  다   ┃   .0 ┃   .5 ┃  1.8 ┃   .0 ┃   .5 ┃100.0 ┃
┃   안          다   ┃   .8 ┃   .0 ┃  1.6 ┃   .8 ┃  2.3 ┃100.0 ┃
┃                    ┃      ┃      ┃      ┃      ┃      ┃      ┃
┃○ 부지선정어려움 ○┃      ┃      ┃      ┃      ┃      ┃      ┃
┃   있          다   ┃   .4 ┃   .4 ┃  2.1 ┃   .0 ┃  1.3 ┃100.0 ┃
┃   없          다   ┃   .0 ┃   .0 ┃  1.1 ┃   .4 ┃  1.5 ┃100.0 ┃
┗━━━━━━━━━━┻━━━┻━━━┻━━━┻━━━┻━━━┻━━━┛


